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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안보의 국제정치: 국제협력과 한국의 전략

박상현

한국국방연구원

Ⅰ. 서론

외교는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각 국가는 국내외적 요인을 고려하여 국가이익

의 우선순위를 묵시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 에너지안보가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본

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오일쇼크를 겪으면서부터다. 오일쇼크로 인해 전통적 

안보 즉 군사적 사안과 관련된 생존의 문제에서 벗어나 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비전통적 

안보의 관점에서 에너지 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존 전장의 보급품에 불

과했던 에너지 문제가 국가의 번영과 관련된 사안으로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전장에서의 승패

가 군사력만이 아닌 다른 요소들에 의해 좌우된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에너지 안보의 등장은 각국이 취약성이 증가하면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개념이 최초로 등

장한 것은 1차 대전 중 군에 연료 공급과 관련된 것으로 출발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함

정들의 엔진을 증기선에서 디젤로 바꾸면서 유전의 확보와 석유의 안전한 수송이 전투력 유지

에 중요한 기반으로 인식되었다. 2차 대전이후 석유는 수송 수단 뿐만 아니라 식량생산, 보건, 

제조업, 난방, 전기 생산에 이르기까지 선진국 산업의 핵심 원료가 되면서 중요성이 높아졌다. 

한편 2차 대전 이후 식민지들의 독립으로 자국 내에서 충분한 석유를 생산하지 못하는 선진국

들이 타국의 영토에 자국의 중요한 에너지원을 의존하면서 취약성(vulnerability)이 증가하게 되

었다. 또한 석유 수출국들도 자국의 경제와 정치적 안정을 석유에 의존하면서 취약성이 증가하

게 되었다.1)

1973년 오일쇼크는 “수급의 위험”을 가시화 시켰다. 아랍국가들이 “석유의 무기화”를 시행하

면서 에너지 안보는 전시와 평시를 총괄하는 “대전략(grand strategy)”으로 관리되어야 함을 깨

닫게 되었다.2) 오일쇼크 이후 5가지 큰 변화가 발생했다. 미국은 “카트 독트린(Carter 

Doctrine)”을 통해 중동으로부터 석유의 수급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 투사능력을 활용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둘째 국제 에너지 시장에 다양한 행위자가 등장하면서 어느 누구도 일방적인 권력

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셋째, OPEC에 대응한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등장이

다. 넷째, 중동석유의 대체 공급지로 "우호적 국가“의 유전, 즉 알레스카, 북해, 캐나다 등을 개

발하기 시작하였다. 다섯째, 석유의 대체 자원으로서 핵연료와 천연가스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3)

1) Cherp, Aleh and Jessica Jewell, 2011, "The Three Perspectives on Energy Security:Intellectual 

History, Disciplinary Roots and the Potential for Integration" Current Opinion i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vol.3, p.1.

2) 배리 부잔, 레네 한센 지음, 신욱희 외 옮김 국제안보론 (서울:을유문화사,2010), pp.149-150, 153.

3) Benjamin K. Sovacol and Marilyn A. Brown "Competing Dimensions of Energy Security:an 

International Perspective" Georgia Tech Ivan Allen College Working Paper #45,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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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석유 가격의 안정으로 가격변동 위협이 줄어들었으나 최근 위협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에너지 안보의 위협요인은 석유고갈 가능성, 높은 가격, 수요의 급증, 기존 유전들의 고갈

로 인한 원거리 수송의 증가 때문이다. 1970년대 중반과 다른 점이 있다면 원거리 수송에서 석

유 뿐만 아니라 파이프 라인으로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안정성도 도전받고 있다는 점이다. 석유 

해양수송선(SLOC)은 호르무즈 해협과 같이 “Choke Point"의 안전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고, 천

연가스의 경우 파이프라인의 파괴 등으로 인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4) 한편 에너지 수출국들은 

석유 가격의 불안정과 “자원의 저주”로 인해 공급안보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안보의 다양한 관점들을 정리함으로써 에너지 협력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국가 간 에너지 협력을 협상론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또한 상기 논의를 바탕으로 한

국에 합당한 에너지 외교 방향과 진출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Ⅱ 에너지 안보의 관점들

에너지 안보는 전통적으로 충분한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핵심 연구사항은 누가 에

너지 자원을 통제하고 어떤 수단으로 통제하는가에 집중된다. 전통적 관점은 현실주의자들의 지

정학적 관점과 자유주의자들의 제도와 레짐의 관점으로 나누어진다. 지정학적 관점은 국제 권력 

균형, 에너지 자원에 대한 통제, 그리고 자원과 관련된 동맹에 관한 것이다. 한편 제도와 레짐

에 집중하는 연구는 지구화와 글러벌 거버넌스로 인한 비국가행위자들과 이들로 인한 새로운 

질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주로 정치학, 국제관계학 그리고 안보학에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관점은 외부의 행위

자들에 의해 위협이 야기된다고 보고 있다.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행위자들로는 적

대적 국가나 테러분자들, 강력한 힘을 가진 석유 수출 회사와 같이 신뢰하지 못하는 수출업자이

다. 이들은 수출통제(embargo), 시장의 악의적 활용, 사보타지와 테러를 행함으로써 안보에 위

협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에너지 안보의 주요 연구대상으로 당사국들의 이해관계, 힘, 그

리고 동맹의 조정에 관심을 가진다. 에너지 안보를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보다 신뢰할 만한 공급

를 확보하거나, 다변화를 통해 한 행위자의 역할을 감소시키고, 해외의존을 줄이고 국내 자원을 

활용하며, 에너지에 관련하여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통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 에너지 안보의 담론은 “석유 정점론”과 “에너지 시스템의 취약성”에 관심을 두고 있

다. Daniel Yergin은 인류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들이 곧 고갈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석유 정점론”으로 발전시켰다.5) “에너지 시스템의 취약성” 담론은 1979년 Three Mile Island, 

1986년 체르노빌 사건,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태에서 나타났듯이 인류가 의존하고 있

는 에너지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자연과학과 공학에 근거한 이 관점은 에너지 안보의 위협요인이 수요의 증가, 자원의 희소성, 

인프라의 낙후, 기술적 실패, 그리고 극단적인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한다고 본다. 대책으로 인프

라를 개선하고, 보다 풍부한 자연자원으로 전환하며, 보다 안전한 기술을 도입하고, 수요 증가를 

관리하는 것이다.

에너지 안보의 세 번째 담론은 에너지 공급의 “탈규제 혹은 탈정치화”에 관한 것이다. 이는 

4) 분석에 따르면 1991에서 2008년 사이 러시아에서 CIS로 연결되는 파이프 라인에만 40여 차례의 위협과 공

급중단이 발생했다 (Aleh and Jewell, 2011:2). 

5) Daniel Yergin, "Ensuring Energy Security" Foreign Affaris vol.85, no.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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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안보의 3대 관점

주권(Sovereignty) 안정성(Robustness) 효율성(Resilence)

역사
전시 석유 공급과 1970
년대 오일쇼크

대규모 사고, 정전, 자원 
희소성에 관한 관심

에너지 시스템의 자유화

주요 위험
악의적 행위자들에 의한 
행동

예측 불가능한 자연적 기
술적 요인들

다양하고 부분적으로 예
측불가능한 요인들

주요 대책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통
제
제도적 조정을 통한 예방

인프라의 업그레이드, 새
로운 풍부한 자원으로 전
환

지속능력 증가와 왜곡으
로 부터의 회복

관련 학문
정치학, 국제관계학, 안보
학

자연과학, 공학 경제학

출처: Aleh and Jewell, 2011:5

에너지 안보 연구의 개관
테러리즘

자원 고갈 분쟁(갈등)
인구증가 동맹변화

지정학 SLOC
경제성장 에너지 안보 파이프라인

국제기구
기후변화 안정성 기술협력

효율성 시장의 역할

에너지 물품을 정치적 산물에서 경제적 상품으로 분석하려는 것이다. 이 논의를 근간으로 할 때 

에너지 안보는 “구입가능한 가격에 충분한 공급의 실현(availability of sufficient supplies at 

affordable prices)"으로 요약된다.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복지를 연결시킨 것이다. 이를 완성하

는 수단으로 위험을 줄이기 위한 MVP(Mean-variance Portfolio Theory)를 이용한 에너지 투

자의 다변화이다. 경제학에서 출발한 이 관점은 에너지 안보의 위협은 주로 에너지 자체가 가진 

예측불가능하고 통제불가능한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6)

최근 에너지 안보 개념은 상기 세 가지 관점의 융합되어 종합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에너지 안보 개념이 아니라 각국의 개별 역사적 경험과 처한 상황에 

맞는 개념이 개발되어 하다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다. 즉 중국은 미국과 에너지와 관련된 역사적 

경험과 주어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과 다른 에너지 안보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7) 

한국의 에너지 안보개념도 상기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의 역사적 경험과 에너지 환경적 특징

6) 이 세 관점은 “석유 정점론”에서도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주권의 관점에서는 누가 남아 있는 석유를 통제

하는가? 남아 있는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 전쟁이 발생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진다. 안정성의 관점은 얼마나 

많은 석유가 남아있는가? 그 남아 있는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에 집중한다. 마지막으로 

복원력의 관점은 세계경제가 석유생산이 감소하면 이에 적응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진다

7) Cherp, Aleh and Jessica Jewell, 2011, "The Three Perspectives on Energy Security" , p.9; Daniel 

Yergin, "Ensuring Energy Security"; Guy C.K. Leung "China’s energy security: perception and reality" 

Energy Policy vol.39, no.3, 2011;Bert Kruyta, D.P. van Vuurena, H.J.M. de Vriesa, C, H. 

Groenenberg, "Indicators for energy security" Energy Policy vol.37, no.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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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여 개념화 되어야 할 것이다.

Ⅲ 에너지 협력의 국제정치

국제협력은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논쟁의 핵심 내용이었다. 국제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당사자 간 공동이익(common interests)이 있어야 한다. 에너지 분야에서 공동이익은 앞에서 

에너지 안보의 3가지 관점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수요자들은 안정된 공급, 안정된 가격이 우선

시 되고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안정된 기술과 에너지 부문과 비에너지 부문 간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파급효과의 극대화에 있다.

공동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슈연계(issue linkage)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8) 한편 

협력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협상론에서는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interests)를 중심으로한 공동

이익의 창출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해관계(interest)란 당사자들이 내면에 갖고 있는 근본적이 욕구, 두려움, 염려, 필요로 정의

된다.9) 서로의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은 참가자들이 특정 입장(position)을 채택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왜 그러한 입장을 가지게 되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상황에서 발견될 수 있다.

1. 자원보유국의 이해관계

자원보유국, 즉 전통적으로 석유 및 자원에 의존한 경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이해관계는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것이다. 이는 자원을 통해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일

자리를 창출하며 경제적 도약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원은 축

복이 아닌 저주가 된 경우가 많았다. 

지난 30여 년 동안 자원 풍요국의 경제성장률은 자원 희소국의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했다. 

석유에 의존한 경제를 유지한 국가들은 낮은 생활수준과 빈곤, 경제적 불평등을 경험해왔다. 높

은 유아 사망률, 어린이들의 영양불량, 낮은 건강상태, 낮은 초·중등 교육률들이 석유 수출국의 

사회적 불평등의 현주소다. 또한 자원에 의존한 국가들은 정부관련 청렴도도 낮다. 자원의 풍요

는 권위주의체제와 낮은 거버넌스를 가져왔다. 자원으로부터 얻어진 수입이 민주주의를 증진시

키는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체제를 유지하는 정치적 자원으로 이용되었다. 일부지역에서는 자원

으로 인해 내란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원은 경제적 풍요를 가져온 것만은 아니었다. 오일쇼크 이후 일시적 경제 호황을 누렸던 자

원 수출국들은 오일쇼크의 여파로 세계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소비가 줄어들자 석유자원

8) Arthur A. Stein, "The Politics of Linkage" World Politics vol.33, no.1 1980; Christina L. Davis,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Issue Linkage:Building Support for Agricultural Trade Liberaliz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no.98, no.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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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롯한 자원의 수요가 감소하였고 그 결과 장기 경제침체에 봉착하게 되었다. 무역조건

(Terms of trade)은 악화되고, 자원 의존경제가 심화되었다. 최악의 경우에는 자원의 고갈을 경

험하는 국가도 나타나게 되었다. “자원의 저주”는 자원이 풍부한 후진국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1970년대 네덜란드는 원유수출로 획득한 외화로 인해 환율변동이 발생했다. 환율변동은 네덜란

드 국내 산업생산과 농업부분의 생산을 위축시켜 네덜란드 국가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10)

자원의 저주가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이를 극복하고 자원을 경제도약의 바탕으로 

활용한 국가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원의 저주가 발생하는 빈도가 아주 높다는 것이고 

자원 부유국들은 이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경제를 운영한다는 점이다.11) 

자원 저주의 근본적인 원인은 가격 변동 폭이 넓어 장기적인 경제계획을 입안하는 것이 어렵

다는 점과 경제적 다양성(economic diversification)이 실현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다양성

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원분야가 다른 경제 분야와 유기적이고 생산적으로 연계를 가져야 한

다. 유기적이고 생산적인 산업연계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어려운 과제다. 자원분야의 수익

을 타 분야 유치산업(infantry industries)에 투자할 경우 자국기업이 국제경쟁력을 얻기까지 상

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단기간에 만족할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많다. 또한 외화보유고 증가도 

자국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다. 자원수출로 외화보유고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가격상

승과 타 산업이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어 경쟁력이 낮은 국내 제조업에 치명적인 악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자원의 저주를 극복하고 자원 경제 분야와 타 경제 분야를 유기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자원 

보유국은 크게 두 가지 경제정책을 시행한다. 첫째는 수입 대체 산업화를 통한 “내생적 경제성

장”정책이다. 이를 위해 완제품의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외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를 통한 

합작회사의 설립과 기술 도입을 통해 국내 생산을 확대시키려는 산업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는 자원 중심의 “수출 지향적 경제성장” 정책이다. “자원 중심의 발전 전략”은 자원생산으

로 얻은 경제의 활력과 동력을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 산업들과 연관성을 높이는 것이다.

자원에 기반한 “내생적 경제성장”은 대규모 투자와 기술 및 경험이 필요하다. 해외투자의 개

방성 여부에 따라 에너지 협력의 가능성 여부도 중요한 영향을 받게 된다.

2. 한국의 이해관계

한국은 에너지 안보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12) 첫째,  에너지 소

비증가 속도가 빠른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1980년 이후 한국은 급속한 경

제성장으로 세계 전체의 평균을 훨씬 웃도는 에너지 소비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에너

지 소비증가율을 기록해 오고 있다. 또한 1인당 에너지소비량에서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일

10) 자원저주에 대한 개괄적 내용은 Philippe Le Billon, "Resource Curse" in Fuelling War: Natural 
Resources and Armed Conflicts Adelphi Paper 357, 2003; Terry Lynn Karl "Understanding the 

Resource Curse" in Covering Oil: A Reporter's Guide to Energy and Development (N.Y.:Open Society 

Institution, 2005)을 참조. 

11) Pauline Jones Luong, "Rethinking the Resource Curse: Ownership Structure and Institutional 

Capacity"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Conference on Globaliza tion and 

Self-Determination, Yale University, May 14-15, 2004; John Tierney "Rethinking the Oil Curse" The 

New York Times 2008년 5월 5일을 참조

12) 아래 논의는 조성권 “에너지외교 전략” 『한국의 동아시아 미래전략』전재성 외 (서울:삼영사, 2008)의 내용

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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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과 유럽의 주요국가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GDP 대비 에너지 소비율에서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13) 1인당 에너지소비량과 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은 한국

의 경제구조가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경제의 에너지 

다소비경향은 중화학공업(특히 철강 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의 규모 확대에 기인한다. 현재 한국

의 주요 수출품이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산업에 기인한다는 점에 주목하면 한

국의 에너지 다소비 구조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둘째, 한국은 에너지 공급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해외 의존도는 1997년에 정점인 

97.6%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에너지 안보의 측면에서 더욱 심각한 것은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중동의존도가 매우 높다. 중동의존율은 1998년 63%

를 저점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도 70%를 상회하고 있다. 특정지역에 지나친 의존은 에너지 

안보 취약성을 높인다. 중동정세의 불안정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중동으로부터 공급

받을 수 있는 해양수송 루트(SLOC:Sea Lane of Communication)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가능성

이 높고, 또한 유조선이 통과하는 말라카 해협은 잦은 해적들의 출몰로 인해 석유수송에 어려움

을 겪을 수 있다.

셋째, 높은 석유의존도이다. 1970년대 ‘주유종탄’의 에너지전략에 따라 석유중심의 에너지 정

책을 추진한 결과 한국의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1994년 63%로 정점에 도달했다. 그러나 그 후 

석유의존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7년 전체 에너지원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율은 46%로 

낮아졌다. 그러나 이 수치는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치이다.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라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개선이 어렵다는 것은 분

명하다. 한국으로서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높이기 위해서 지나치게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석

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수입선의 다변화는 충분한 석유를 안정되게 공급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물량안보(volume-risk)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다음으로 수입다변

화를 추진하는 것은 가격 등락의 위험(price-risk)을 해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에너지 해외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자금규모와 기술, 그리고 경험에서 경쟁국 혹은 국제 

메이저들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Ⅳ 한국의 에너지 협력 모형

1. 기존 한국의 에너지 개발 협력모델의 고찰

한국의 에너지 개발협력 모델은 대부분 패키지형 자원개발 사업을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김원호는 자원개발 사업이 대규모 장기 투자가 요구되는 고수익-고위험 사업이

라는 특징에 주목하여, 공기업이 선도투자를 추진하여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전략을 제안

하고 있다. 민간 기업이 높은 위험 수준과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기업

이 비교적 위험이 높은 탐사·개발 단계에 선도적으로 투자하고, 상업성이 확인된 이후 민간 기

업을 적극 참여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관심사와 수

용국의 개발의지를 활용하는 자원개발-개발협력의 패키지형 자원외교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

다.14)



    

                                                에너지 안보의 국제정치: 국제협력과 한국의 전략
13

황규득은 대(對)아프리카 자원외교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주요 강대국들에 비해 후발주자이고 

제공할 수 있는 물질적 재원도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는 정유 및 석유화학공장, 발전설비,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기술과 석유자원 개발을 연계하

는 패키지형 사업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황규득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개발경험

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에너지 자원 확보에만 집착하기보다는 장기

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한다.15)

이달석, 최성희, 오세신의 연구는 오일샌드 개발을 위해 IT·플랜트·사회간접자본 등 국제경쟁

력을 갖춘 우리 산업과 현지의 자원개발을 연개하는 패키지형 자원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고 있다. 패키지형 자원개발사업을 통해 투자 위험 즉, 비용위험, 금융 위험을 회피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부분의 투자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방식도 제안하고 있다.16)

우리 정부도 패키지형 진출모델을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 「제2차 해

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 이를 최초로 언급하였다. 이 계획은 패키지형 진출모델을  “자원보

유국이 필요한 경제발전 경험, 에너지 인프라 및 SOC 건설을 지원하고 우리가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연계형 모델”로 규정하고 있다. 이후 2007년의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2007-2016)에서 ‘패키지형 자원개발’의 적극적인 추진계획이 다시 한 번 제시되었다. 2007년 

계획에서는 에너지 산업 위주에서 조선, 건설·플랜트, 문화, 통신 산업 등으로 그 대상범위를 확

대했다. 최근에는 ‘패키지형 자원개발’이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 인프라 공급 등과 연계하는 “자

원개발 동반진출, 동반성장”의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17) 

기존 연구들은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에너지 자원 개발 방향을 모색해왔다. 국제협력의 관점이 

협력의 환경과 무임승차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연구라면 협상의 관점은 공동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18) 협상론이 갈등 해결에 치중한 관점이기는 하지

만 협력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갈등 요소를 사전에 해결한다는 점에서 선재적인 협력 전략

을 수립하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다. 

2. 협상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에너지 개발 협력 모델

에너지 개발 사업은 설비부분(채광장비, 각종 기자재), 정제부문(개질 설비, 정유공장), 그리고 

판매부문(파이프라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오일샌드의 개발은 심각한 환경 및 생태계 

파괴를 야기하고 막대한 에너지가 소요된다. 한편 에너지 개발을 위해서는 주변 주택, 도로 및 

발전 및 송 배선, 상하수도 등의 인프라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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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에너지 개발 진출 SWOT 분석

협상론의 관점에서 에너지자원 개발 진출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기존 연구에서 최선의 방안으로 모색되고 있는 패키지 진출방안, 즉 상생(win-win)

전략을 재검토함으로써 보다 정교한 진출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협상론의 관점에서 보면 상생 

전략은 협력 전략을 의미하는 것이다.19) 협력적 전략은 모든 상황에서 성사될 수 있는 것이 아

니다. 상생전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당사자들

이 상호협력을 통해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각자의 이

익만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이익의 증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서로가 상

호관계(relationship)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서 상대방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

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100%의 승리가 아니라 50%의 만족을 추구하려는 상호 입장이 정립되

어야 한다.20) 두 번째 장점으로는 이해관계(interests) 분석과 이슈분석을 통해 새로운 진출방안

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상의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진출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는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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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에너지 자원 개발 진출 전략(단계적)
장기적 관계 개선 점진적 사업 추진 상호 이해관계 충족

정

부

 한국 이미지 개선
 개발협력의 강화
 농촌근대화의 경험 전

수
 산업화의 경험 전수
 신도시 개발의 경험전

수
 기술 교육 협력 강화

 원전건설 사업 추진
 군사안보분야 협력 

추진

 석유-천연가스 물
량의 확보

 정유 및 철강 산
업의 진출

 기술인력 연수

민

간
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

 사회 인프라 사업 
진출

 에너지 개발사업의 
진출

 석유관련 정제, 수
송 사업 참여

 IT 산업의 현지 진
출

 소비재 산업 진출

3. 한국의 에너지 개발 협력 모델의 원칙과 전략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진출 원칙을 수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이다. 한국 정부가 민간투자의 위험을 줄여주는 제한적인 역할을 하기 보다는 민간이 할 수 

없는 정부 간의 협력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개발 대상국에 필요한 한국

의 산업발전 경험의 전수와 농촌 발전 경험, 그리고 개발협력 사업을 들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개발 대상국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매력국가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

록 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원칙은 장기적 관점으로 에너지 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경제적 이

익을 창출하기 어려우나 장래를 보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세 번째 원칙은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점진적 추진은 현재 여러 사정으로 인해 협력

이 지연되고 있으나 향후에 협력이 가능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추출기술과 환

경기술에서 뒤져있는 한국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에너지 자원 관련 인프라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에너지 자원 개발에 진출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상호 이해관계의 충족이다. 진출 대상국이 필요로하는 “자원의 저주”로 부터의 탈

피와 한국이 필요로 하는 석유 수입선의 다변화를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양국의 경제

관계가 상생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는 경쟁국인 중국과 서구 선

진국과 차별성을 가지며 한국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진출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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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본 연구는 에너지 안보의 3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에너지 국제협력을 살펴보고 협상론에서 제

시한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의 에너지 협력외교의 원칙과 방향을 살펴보았다.

에너지 안보는 공급의 안정성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설비의 안전성 및 시장의 효

율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식별하였다. 또한 에너지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에너지 생산국의 

“자원저주” 극복과 한국의 에너지 취약성의 극복이라는 이해관계(interests)가 합치되어야 함을 

살펴보았다. 기존 에너지 협력은 패키지 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국가와 민간 기업의 역할을 분리하지 못하였고, 한국의 장점을 단기, 중기, 장기의 관점에서 활

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에너지 협력의 특징을 활

용하여 시기별로 협력의 중점 사안을 정부와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에너지 안보는 포괄안보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에너지가 국가 경제기반과 군사력의 핵심 

사안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후발 주자인 한국은 자본과 기술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경쟁자들에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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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자체뿐만 아니라 사회 인프라와 연계하는 점진적 접근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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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득, “한국의 대아프리카 외교정책: 평가와 제언” 제19차 세종 국가전략 포럼 『한국의 대 

개도국 외교“ 평가와 제언』2008년 10월 29일 세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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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에너지협력외교 세미나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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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제 에너지 환경

4

UN 미래 보고서 15가지 도전과제

2011 UN 미래보고서의 15개 도전요인

1) 지속개발과 기후변화 2) 깨끗한 물 3) 인구와 자원

4) 민주화
5) 장기 전망

(Long-term perspective)
6) IT 융합

7) 빈부격차 8) 보건이슈
9) 결정능력

(capacity to decide)

10) 평화와 분쟁 11) 여성의 지위 12) 초국가 조직 범죄

13) 에너지 14) 과학 기술 15) 소수민족 문제

I-1. 에너지안보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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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구성(Energy Mix)

세계 에너지 현황 및 전망

미래 에너지 수요의 증가 전망

IEA  2011 세계에너지전망

2035년까지 세계 에너지수요 40% 증가 예상

(중국 등 비OECD 국가 수요 급증)

전세계
(09년) 12,132 Mtoe → (35년) 16,961 Mtoe

OECD 
(09년) 6,567 Mtoe → (35년) 10,826 Mtoe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의 비중

(09년) 81% → (35년) 75%로 낮아지나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
천연가스는 예외적으로 비중 증가

기타 12.4%

원자력 5.8%

천연가스
20.9%

석탄 27.2%

석유 32.9%

(출처: 2011 세계에너지전망. 2009년 기준 )

신재생 0.8%

석탄 석유 천연
가스

원자력 신재생 기타

2009 27.2 32.9 20.9 5.8 0.8 12.4

2035 24.2 27.5 23.2 7.1 4.1 14.1

I-1. 에너지안보 중요성

6

에너지 안보 여건의 약화

2011년2011년

2012년2012년

유럽 재정 위기를 비롯한 세계 경제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원자력 불확실성 증가

중동 및 아프리카 정세 불안으로 인해 지역 투자 계획 위험성 증가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법적 제한을 위한 합의 도출 실패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으로 인한 긴장 고조

최근 수단vs남수단 분쟁, 예멘 파업, 시리아 송유관사고 등으로 500kb/d 이상 공급차질

I-1. 에너지안보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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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1년 유가 추이

2012년 유가 전망

I-1. 에너지안보 중요성

2월말 원유선물 가격은 이란 긴장고조로 2월초 대비 배럴당 $10-12달러 오르면서 최근 10개월

중 최고치 기록 (Brent 유 $123.5, WTI 유 $108.5) 

- Brent유 가격은 일부 산유국 공급장애 발생 및 이란 긴장고조로 향후 수개월간 높은 가격 유지할 전망

- 단기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이라크산 원유공급 증대 예상

급격한 유가 상승은 2012년 석유수요 증가 억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인도 : 석유제품 수요 지난 1월 전년 대비 2% 증가에 그침(11.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

- 미국 : 2월 셋째주 휘발유 수요 전년 대비 6.4% 감소 (휘발유 가격은 전년 대비 12% 상승한 $.3.53/갤런)

- 일본 : 지난 1월 원유도입 전년대비 2.1% 감소한 3.82mb/d 

’11년 12월 유가는 배럴당 105.59달러

- ‘10년 12월 대비 16.64% 상승

유가 추이

(‘11.4)119달러까지 상승

à 약세전환 : 유럽재정위기 확산

à (‘11.12)재상승 : 계절수요 증가 및 타이트한 수급

8

I-2. 국제 에너지 환경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현지 고위층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

주로 권위주의 국가로 자원을 국가가 보유, 통제

진출 시, 기술적 리스크, 정치적 리스크가 많아 현지 정책, 법령, 세제 정보와

투명하고 신뢰가능한 입찰 정보 필요

저개발 자원 보유국의 특징

저개발 자원 부국에서의 자원 개발 사업 성공의 핵심인

고위층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현지 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현지 사정에 밝은 재외공관의 지원이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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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에 따른 정보의 필요성 증대

고유가시대에 따른 신개념 원유/가스로서 관심 증대

최근 광업기술의 발전으로 암석에서 채취하는 원유와 가스량이 크게 증가

경제성 확보 가능성 증대

- 글로벌 석유 메이저들이 셰일오일/가스, 오일샌드 등에 장기 투자 붐(Wood Mackenzie) 

- 2020년 셰일오일/가스가 미국 에너지 생산량의 1/3 차지할 것으로 전망(PFC Energy)  

향후 에너지자원 주도권 재편에 영향

- 오일산업 주도권이 기존 OPEC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으로 이동(Wall Street Journal)  

- 세계 원유 매장량 순위 변동 (오일샌드가 원유매장량에 포함된 결과 캐나다 원유 매장량은

22위에서 3위로 상승. 캐나다 오일샌드 1,431억 배럴)

- 미국은 셰일가스 생산 증대로 가스 수입국에서 ’11년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등극

셰일오일/가스, 오일샌드, 희토류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 및 기술의 부상셰일오일/가스, 오일샌드, 희토류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 및 기술의 부상

(셰일오일/가스, 오일샌드) 

I-2. 국제 에너지 환경

10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에 따른 정보의 필요성 증대

산업 고도화에 따라 첨단소재 자원인 희유금속 수요 급증

중국, 미국 등 희유금속 확보 총력

- 중국은 주요 희유금속을 국가보호 광종으로 지정하고 수출관세 부과 및 수출제한조치 등을 통해

자국내 희유금속 보호정책 강화

- 미국은 희토류 확보를 국가 안보 차원으로 간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완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미국내 중단된 희토류 광산(마운틴패스, 몰리코광산) 에서 생산 재개

셰일오일/가스, 오일샌드, 희토류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 및 기술의 부상셰일오일/가스, 오일샌드, 희토류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 및 기술의 부상

(희토류 등 희유금속)

(심해개발) 

미국 멕시코만, 브라질, 서아프리카에 이어 아태지역, 흑해,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에서도 심해 석유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

I-2. 국제 에너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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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에 따른 정보의 필요성 증대

국제에너지기구는 자국 입장 대변과 합의를 위한 협상 중심의 여타 다자기구와
달리 정보 교류 중심으로 적극적 참여 필요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기구(IRENA),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참여

국제에너지기구의 정보 교류 협력국제에너지기구의 정보 교류 협력

I-2. 국제 에너지 환경

12

거인들의 전쟁터

BP, Gulf Oil, Texaco, 
Socal, Shell, Exxon, Mobil 

석유 메이저의 자원 선점석유 메이저의 자원 선점

Seven Sisters “New Seven Sisters” 
CNPC, Gazprom, NIOC, Petrobras
PDVSA, Petronas, Saudi Aramco
* 2007년 Financial Times 선정

* Eight sisters : total 社추가

회사명 생산량
(백만B)

생산량
(천B/D)

Exxon Mobil 12,006 2,405

BP 10,353 2,401

Chevron 7,350 1,676

Total 5,695 1,456

Shell 4,440 1,771

Saudi Aramco 264,100 10,846

NIOC 137,600 4,325

PDVSA 99,377 2,451

CNPC 21,957 2,779

Gazprom 9,536 859

Petrobras 9,155 1,978

Petronas 7,720 761

* 석유메이저 자원현황(2009년 기준)

I-2. 국제 에너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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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들의 전쟁터

국내 에너지산업의 한계국내 에너지산업의 한계

① 다른 메이저 기업들보다 늦은 해외 진출

② 규모의 차이

- 현재 석유공사와 SK 이노베이션만이

세계 100대 에너지 기업 하위권 순위 진입

우리 에너지기업의 대형화 (자산규모 100조원 이상)를 통한 자원확보 경쟁 능력 확보 필요

기업
자산규모
(’11년)

엑슨모빌
(미국)

340조원

토탈
(프랑스)

220조원

ENI
(이탈리아) 

200조원

렙솔
(스페인) 

110조원

가스공사 36조원

석유공사 30조원

광물공사 3조원

*출처 : 서울대 강주명 교수
- 조선일보 기고(12.2.28)*출처 : PIW (2007년기준) 

2006 2007 2008 2009

석유공사 98위 95위 진입실패 77

SK 76 74 69 71

I-2. 국제 에너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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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들의 전쟁터

국내 에너지산업 장점국내 에너지산업 장점

① 공기업 위주의 에너지 산업 구조 : 국가의 개입으로 후발주자, 소규모의 한계 극복 가능

외교통상부 + 재외공관 + 지경부 + 코트라(유관기관)의 총체적 협업 필요

구분 국가

MOFAT 한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UAE, 러시아, 몽골…

MOFA 중국, 일본, 덴마크, 칠레, 독일, 이탈리아, 카타르,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케냐, 
쿠웨이트, 바레인, 체코, 네덜란드, 터키, 스페인, 그리스, 폴란드, 카자흐스탄…

구분 국가

공기업 중심 에너지산업구조 주요 자원부국. 중국, 러시아, 중남미 국가들

민간기업중심 에너지산업구조 석유 메이저 주도로 자원을 선점한 미·유럽 서방선진국 혹은 일본

② MOFAT : 외교부 + 통상부

I-2. 국제 에너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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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에너지외교 패러다임의 전환

16

Ⅱ. 에너지외교 패러다임의 전환

『복합외교』의 등장『복합외교』의 등장

국가가 국가 이외의 다양한 행위자를 연결하여 다양한 이슈영역에서
국익극대화를 추구하는 외교

복합화한 외교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요국 의회 및 민간에
대한 외교활동을 강화

【복합외교】 : 21세기 국제정치의 새로운 성격에 맞추어 외교의 주체,
대상, 영역, 활동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외교

국익을 가늠하는 이슈들의 변화

주요국들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회와 민간 영향력 증대

(기존) 정치.군사.경제
(현재)   자원.에너지.기후변화.과학기술

등으로 복합화

(기존) 국가 대표 외교관이 전권 à (현재) 국가 + 비정부행위자의 역할(기존) 국가 대표 외교관이 전권 à (현재) 국가 + 비정부행위자의 역할

『복합외교』추진 필요성『복합외교』추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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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에너지외교 패러다임의 전환

『복합외교』추진 방향『복합외교』추진 방향

종합적 국가 이익에 대한 인식종합적 국가 이익에 대한 인식

특정 외교정책사안에서 국가이익의 다층적

측면을 인식하고 이를 다목적적으로 실행하

려는 전략적 마인드 함양

다변화된 공공외교 추진다변화된 공공외교 추진

자국의 시민과 미디어는 물론 타국의 시

민과 미디어, 국제기구를 대상, 다변화된

공공외교를 추진

국내역량의 결집을 위한 중개·조정국내역량의 결집을 위한 중개·조정

대외교섭의 주체인 동시에 다양한 국내 이해

당사자들을 연결·조직하여 국내역량을 결집

하는 지식의 중개자 및 조정자 역할 수행

새로운 외교수단의 활용

18

Ⅱ. 에너지외교 패러다임의 전환

에너지분야 복합외교 구현

분야별 실질
협력체계 구축
분야별 실질

협력체계 구축

인맥관리와
신뢰제고

인맥관리와
신뢰제고

주주

재재

국국

중점 관 리공 관 및
에너지보좌관 운영
중점 관 리공 관 및
에너지보좌관 운영

공관장 성과평가
및 예산배정반영
공관장 성과평가
및 예산배정반영

재재

외외

공공

관관

글
로
벌
에
너
지
협
력
센
터

글
로
벌
에
너
지
협
력
센
터

본
부
본
부기존의 네트워크 활용한

새로운 에너지정보 구현

에너지에너지복합복합외교외교

해외자원개발협회, 플랜트산업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등 민간 에너지기업과의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시장개척단, 세미나 등 공동 사업 추진

에너지 공기업, KOTRA 등과의 통합 협력체제 강화

「에너지자원 정책자문위원회」등 기업지원을 위한 민관협의체 수시 운영

- 석유, 가스, 광물자원공사 직원의 에너지협력공관 파견 확대

- 자원부국 소재 KOTRA 직원의 준외교관 신분 부여 확대 추진

에너지에너지공기업공기업
관련관련기관기관

에너지에너지
유력유력인사인사

연구기관연구기관, , 학계학계

중앙중앙정부정부에너지에너지 협회협회
((기업기업))

에너지에너지 공기업공기업

에너지에너지 기관기관

학계학계 전문가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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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사업 실적 및 계획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소개

: 재외공관의 축적된 에너지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에너지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해외 사업 진출을 지원

비 전비 전

재외공관과 에너지기업간의 가교역할 수행

기업을 찾아가는 쌍방향 에너지협력 외교 구현

: 기업과의 활발한 접촉을 통해 기업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지원

v 센터 설립은 에너지협력외교에 대한 재외공관장의 인식을 제고시켜 재외공관장이

CEO(Chief Energy Officer) 입장에서 공관을 운영토록 하는 효과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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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소개

조직도조직도설립경과설립경과

‘11.12.12 : 센터장,부센터장,전문연구원으로 T/F 출범‘11.12.12 : 센터장,부센터장,전문연구원으로 T/F 출범

‘11. 12.27 : 센터설립에 대한 부내 검토 완료‘11. 12.27 : 센터설립에 대한 부내 검토 완료

‘12.1.16 : 센터 개소식‘12.1.16 : 센터 개소식

제14차(‘10.9), 15차(‘11.4), 16차(‘11.11) 총리실 주재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협의회에서 필요성 논의

제14차(‘10.9), 15차(‘11.4), 16차(‘11.11) 총리실 주재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협의회에서 필요성 논의

Ⅲ.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사업 실적 및 계획

관계 부처/ 기관·협회 외교통상부내

v「중남미자원·인프라협력센터」(중남미국 운영),

「아프리카협력센터」(아중동국 운영) 등과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

v 지식경제부 등 관계 부처

v 해외자원개발협회, 한국산업플랜트협회, 신재생

에너지협회 등 관계 협회

v 에너지 공기업 및 관계 기관

22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소개

주요 활동주요 활동

1. 해외진출 에너지기업 애로사항 지원서비스 제공

2. 외국의 에너지·자원 인력정보 제공

3. 에너지기업에 에너지·자원 정보 제공

재외공관으로부터 접수한 입찰 정보, 에너지·자원, 신재생에너지, 원전 동향 등을
관련 협회와 기업, 유관 부처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기업의 요구사항을 재외공관을
통해 파악함으로써 쌍방향 기업맞춤형 서비스를 제공(on-line, off-line)

재외공관으로부터 입수한 에너지 인맥 정보를 통해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외국의
에너지 관련 유력인사 또는 재외동포인사 정보를 포함한 에너지 전문가 DB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기관 및 협회와 공유

재외공관으로부터 수집한 최신 정보를 ‘국제에너지자원동향’으로 제공하고 국가별
에너지정보책자 등을 발간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

Ⅲ.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사업 실적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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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업무 로드맵(1)

1. GECC 자체 사업(에너지·자원 정보 가공 및 전파)

Ⅲ.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소개 및 사업 실적

일일/주간 국제에너지자원동향 정보 테마별 에너지 정보

자원부국의 정책·법령 자료집 발간

국가별 에너지(석유가스, 광물 등) 

정보 책자 발간

해외 각국의 입찰/법령 정보샘플샘플

신재생에너지가이드(영문판) 발간

24

2. 에너지 협회 및 유관기관 공동사업

추 진 일 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사업타당성조사(F/S) 지원사업 개시 3월

아프리카 투자 설명회 개최(서울) 4.18~20

중남미 신재생에너지 민관 공동사절단 파견

* 대상국(안) : 브라질, 칠레 등
5월

(아제르바이잔대사관) 신재생에너지개발
관련 세미나 및 기업상담회 개최

5월

제2차 주한대사관 에너지산업시찰 5월

(영국대사관) 런던해상풍력전시회 기간 중
한국홍보관 운영, 한국해상풍력설명회 개최

6월

제2차 국제에너지협력심포지엄 개최 10월

GECC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7월 12월

Ⅲ.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소개 및 사업 실적

‘12년 업무 로드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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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 인맥 DB 구축 및 네트워크 지원
추 진 일 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서울대(IEPP), 지자연(ISGE), KOICA 등 인력 정보 DB 구축

원전교육훈련 주요국 인사 초청 사업

외국의 에너지 관련 유력인사·교포인력 정보 수집 및 제공

에너지종합보고서 연구용역보고서

* 공관의 현지 정보 자료 제공

한-아프리카 산업협력 포럼

* 재외공관의 주요 인사 섭외를 통한 지원 제공
10.5

플랜트 인더스트리 포럼

* 재외공관의 주요 인사 섭외를 통한 지원 제공
11월

Ⅲ.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소개 및 사업 실적

‘12년 업무 로드맵(3)

26

4. 학계와 공동사업 및 에너지 관련 행사
추 진 일 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한양대 에너지협력외교 주제 세미나 3.2

International Energy Forum(IEF) (쿠웨이트) 3.13~14

글로벌에너지협력 세미나 개최(연세대)
* GECC 출범 100일(4.24) 계기

4.24

IEA 이사회(프랑스) 5월 10월, 12월

IRENA 총회 및 이사회(UAE) 6.5~6 하반기2회

APEC 에너지장관회의, 정상회의(러시아) 5월 9월

제2차 동북아 에너지 외교 포럼 9월

ASEAN+3, EAS(캄보디아) 9월

한-아프리카 정상 포럼 10.17~18

Ⅲ.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소개 및 사업 실적

‘12년 업무 로드맵(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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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및 주간「국제에너지자원동향」(3500명 대상) 입찰정보(9건)

• 일일동향 : (1.16) 1호 발송, (2.28) 38호까지 발송

• 주간동향 : (1.20) 1호 발송, (2.14) 6호까지 발송

* 현재 에너지기업, 공기업, 정부, 유관기관, 학계, 금융기관, 법무법인 등
약 3,500명 에너지 관련 인사 메일 리스트를 관리(지속적인 업데이트 中)

• 카메룬 원유유출방지시설 관련 기자재 장비 조달 공고(‘11.12.30)

• 세네갈 수력발전플랜트 공개 입찰공고(‘12.1.10)

• 모로코 풍력발전단지 건설 사전 입찰의향서 공고(‘12.1.10)

• 가봉 Petrogabon社 저장시설 입찰공고(‘12.1.11)

• 이집트 석유·가스 입찰 계획(‘12.2.3)

• 우즈벡 부하라 정유공장 플랜트건설 입찰공고(‘12.2.17)

• 나이지리아 발전용 석탄 매장량 조사 용역 입찰공고(‘12.2.24)

• 시드니 퀸즐랜드 신재생에너지 입찰정보(‘12.2.28)

• 폴란드 원전건설 입찰정보(‘12.2.28)

테마별 에너지․자원 정보(10건) 언론사의 센터 정보 인용 보도 4건

• 유럽의 재정위기가 석유시장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1.18)

•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및 유가 영향(1.20)

•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정책 및 각국대응 동향(1.30)

• 대체에너지로서 비전통 원유ᆞ가스의 등장 및 동향(2.2)

• 2012년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시장 전망(2.3)

• 북한 지하자원 잠재가치 및 중국 등의 진출현황(2.8)

• 르완다의 에너지ᆞ교통ᆞ건설ᆞ정보통신기술(ICT) 등 인프라 조사(2.16)

• 국내 및 OECD 국가 신재생에너지 공급 현황(2.17)

• ‘11년 국제 자원개발 관련 M&A 동향(비전통자원의 부상) (2.17)

• 미래녹색성장기술최신동향(제로에너지 건물) (2.27)

• 모로코, 신규 풍력발전단지 입찰’ (투데이에너지 1.18)

• ‘中 희토류 수출량 2년 만에 1/5수준 급감’ (에너지타임즈 2.4)

•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비중 OECD 하위권' (이투뉴스 2.17)

• 르완다, 5년내 1,000MW 전력생산 (투데이에너지, 2.20)

에너지자원정보 서비스1

Ⅲ.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사업 실적 및 계획

3.5(월)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출범 50일3.5(월)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출범 50일1.16(월)1.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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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의 에너지 프로그램 지원

• (1.3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기술인력양성프로그램 초청 관련

비자발급 등 지원, (2.14) 기타 제반사항 관련 문의 2차 지원

* 제1·2차 교육에 대해 재외공관에 각국 참석자 및 연락처 등 세부

내용 포함 전문발송(‘12.1.18, 2.13)

• (1.26~30) 이슬라마바드 에너지회의 개최 지원

* 한국기업(두산, 한국전력, 5개 에너지 관련 협회, 삼일회계법인 등)

회의 참여 지원

에너지 전문가 DB 구축 中

• 우리부의 지식공유시스템의 인물정보와 연동하여 활용

외국의 에너지관련 인력정보 제공

글로벌에너지협력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 (2.3) 센터의 역할, 인력 네트워크 구축방안, 에너지 정보 제공

방안, 공동사업 제안 등 논의

• 에너지협회, 에너지공기업, 국책연구기관, 금융기관, 학계 에너

지 전문가 등 21명 참여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개소식

• (1.16)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및 문재도 지식경제부 산업자원협력

실장, 변준연 한국전력부사장 김태유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등

국내 주요 부처, 공기업, 학계 인사 45여명과 언론인 15여명

에너지·자원 행사 개최32

v 센터 개소 관련 신문 보도(총 22건) 

: 아주경제(1.16), 연합뉴스(1.20), 한국경제(1.16),

헤럴드경제(1.11) 외 에너지전문지 등

v 언론사 인터뷰/기고(총 6건)

•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1건) : 아주경제(1.16)

• 한동만 국제경제국장(1건) : 신재생에너지저널(2월호)

• 심재현 에너지팀장(1건) : 공감코리아(1.17)

• 오성환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장(4건) : 투데이에너지(1.30)

이투뉴스(2.6), 신재생에너지저널(2월호), 세이브에너지(4월호) 

Ⅲ.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사업 실적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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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결 과제

에너지외교에너지외교 패러다임패러다임 전환에전환에 대한대한 여론여론 주도층의주도층의 인식인식 제고제고

「외교부「외교부--센터센터--협회협회//유관기관유관기관--지경부지경부」간」간 실질적인실질적인 협업협업 메커니즘메커니즘 이행이행

자원개발자원개발 중장기중장기 정책의정책의 일관적일관적 추진을추진을 위한위한 국민적국민적 공감대공감대 확보확보

첫째첫째

둘째둘째

셋째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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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협력외교에 있어서 윤리적 책무의 필요성   

- ‘적도 원칙’과 ‘킴벌리 협정’ 준수 여부
 

        

                                                               김 주 환*1) 

I. 문제제기

2012년 1월 30일, 대한민국 외교통상부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

다. 검찰은 코스닥 상장업체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을 둘러싼 주가조작 연루와 

관련해 외교부 김은석 전 에너지·자원 대사 집무실을 수색했는데, 이보다 나흘 전인 1월 26일 

감사원은 “김 전 대사가 2010년 12월 CNK의 카메룬 광산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CNK가 주장

한 4.2억 캐럿의 17분의 1 수준이라는 걸 알면서도 CNK 주장대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했다”

는 요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2) 

외교통상부의 에너지·자원 대사직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자원외교에 중점을 

두겠다며 만든 자리다. 그런 대사가 9년 연속 적자를 본 기업을 밀어주기 위해 조작된 보도자

료를 냈다는 것은 뭔가 그러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거나, 그래도 괜찮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

지 않고선 힘든 일이라는 것이 언론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었다. 더군다나 이번 일은 국가 간 약

속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협약인 ‘킴벌리 협정’을 외교부가 앞장서서 위반했다는 사실이다. 국

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기업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광구를 정부 부처의 차관이 미얀마를 

방문해 자원 외교를 벌이고, 중소 자원개발 업체인 KMDC라는 회사가 설립(2010년 5월)3) 한 

달여 만에 한나라당 의원들을 데려갔고, 두 달 뒤엔 지식경제부와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

사로 구성된 정부조사단이 꾸려져 현지를 찾아 야당으로부터 권력형 게이트라는 비난을 받은 

적도 있다.4)  

우리나라와 같은 자원 빈국(貧國)에게 있어 해외자원개발은 숙명과 같은 일이다. 그런데 해외 

자원개발은 왜 비리 혹은 권력형 게이트 의혹과 자주 연계되는 것일까? 답은 우리에게 필요한 

   1) * YTN 차장 (정치학 박사)

   2)『조선일보』, 2012년 1월 26일 자, “다이아몬드 사건'에서 드러난 썩어빠진 官街 기강” 

   3) 해외 자원 개발은『해외자원개발사업법』제3조에 근거해 신고만 하면 대한민국 국민 누

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3조(해외자원개발의 방법)1항은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으로 또는 외

국인과 합작으로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해외 현지법인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2항,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개발하는 

방법. 3항,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검색일: 2012년 1월 29일). 

   4)『프레시안』, 2011년 9월 18일자, “미얀마 석유 광구는 ‘빈 광구’…MB 자원외교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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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제공하는 국가들의 성격에 있다. 대부분의 자원 부국(富國)의 공통점은 바로 ‘불량국

가’(pariah state)라는 점이다. 석유나 천연가스의 비중이 총수출에서 30% 이상 차지하는 개발도

상국은 2004년 기준으로 34개국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국가 가운데 12개국은 일인당 국민소득

이 1,5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며, 2/3는 민주화가 안 된 권위주의적이거나 극히 불량적인 국가

라는 공통점이 있다.5) 이들 국가에서는 자원 개발이 최대 이권사업이나 마찬가지다. 판매 수익

금이 국민에게 환원되지 않은 채 (독재/권위주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통치자금’으로 사용되

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런 만큼, 정권 실세들 위주로 은밀하면서도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런 특성을 감안해 자원 수입국에서는 국가 원수가 직접 발로 뛰거나 전권을 위임받은 ‘특

사’ 또는 정권 ‘실세’가 거래를 주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2009~2011년 불과 2년 동안 남미와 아프리카 등 12개 국가에서 23회에 걸쳐 국가 정상과 면

담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대통령 친형’이라는 독특한 지위 덕분에 가능했다.6) 

그리고 개방성이 더딘 자원 부국(富國)과의 거래를 위해서는 자본력이 있는 민간기업(개인, 

또는 공공기업)이 필요하다. 이른바 ‘민관협력’이 절대 필요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불거지는 

것이 관련 정보를 선취(先取)할 수 있는 공직자들의 윤리성 문제이다. 특히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건의 경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가 앞장서서 국제협약인 ‘킴벌리 협약’을 위반하기까지 했다. 

이 논문을 통해 얻고자 하는 교훈은 바로 투명하고 지속적인 자원외교 체계를 갖추자는 것이

다. 자원 보유국들의 자원외교 행태가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국제사

회 규범에 맞는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II. 자원 개발에 따른 윤리적 책무 강제 규정

1. 적도 원칙(The Equator Principles)

자원 부국들의 자원 개발이 환경파괴나 해당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는 아주 많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막기 위한 ‘자발적 행동원칙’(voluntary codes of 

conduct)을 마련했는데, 그것이 바로 ‘적도 원칙’(The

Equator Principles)이다. 이 원칙은 한마디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로 환경이 파괴되거나 해

당 지역 주민이나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침해당할 경우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

의 자발적인 원칙(협약)이다. 2003년 6월, ABN AMRO·씨티그룹 등 10개 은행이 서명하면서 

선포된 이 원칙은 세계은행 그룹으로서 개도국의 민간부문에 대한 프로젝트 금융 및 동 보증업

무를 취급하는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가 수립한 환경 및 

사회적 정책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적도 원칙 참여기관은 국제적인 프로젝트 금융시장에서 

8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적도 원칙은 선행의 차원이 

아닌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에 필수적인 의무 사항이 되었다. 사실 2003년 6월 국제은행들이 

적도 원칙을 선언한 건 개도국에서 시행되는 고속도로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에 금융지원을 할 

때 대출금 회수에 차질이 생기는 위험을 방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 적도 원칙 참여기관

   5) Nancy Birdsall & Arvind Subramanian, “Saving Iraq From Its Oil” Foreign Policy, 

      July/August 2004, pp. 77~78. 

   6)『매일경제』, 2012년 1월 17일 자. “너도나도 자원보다 돈에 눈독…한탕주의 개발 판쳐”  



              에너지협력외교에 있어서 윤리적 책무의 필요성 - ‘적도 원칙’과 ‘킴벌리 협정’ 준수 여부
63

들은 2006년 7월초, 그 동안의 시행경험을 살리고 주요 고객과 환경단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더욱 강화된 적도 원칙을 채택하였다. 개정된 적도 원칙은 개도국, 선진국을 막론하고 (기존에

는 개도국) 모든 업종에 걸쳐 자본비용이 1천만 달러(기존에는 5천만 달러)가 넘는 프로젝트 금

융에 대하여 그 자문활동 단계에서부터 적용된다. 기존 시설을 개량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도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적도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참가은행은 매년 그 이행상황

을 연차 보고서에 밝혀야 한다. 당연히 적도 원칙을 선언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려면 각종 까

다로운 조건이 붙게 된다.7) 2007년 12월 21일 현재 전 세계 56개의 은행이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은행은 단 한 곳도 없다.8) 

2. 킴벌리 협약(Kimberly Process) 

국제사회는 전쟁 중인 지역(주로 아프리카)에서 생산된 다이아몬드로 그 수입금이 전쟁 수행

을 위한 비용으로 충당되는 것을 지칭하는 이른바 ‘블러드 다이아몬드’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

해 국제 협약인 ‘킴벌리 프로세스 인증 체계’(KPCS; Kimberly Process Certification Scheme)을 

마련해 놓고 있다. KPCS 참가국은 원산지를 자세히 기록한 증명서를 다이아몬드와 함께 유통

시키게 되며, 법적으로 바이어들은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다이아몬드는 구매할 수 없다. 즉,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국은 관련 기관에 수출허가를 신청해 발급받은 증명서를 원석에 동봉하여 

선적해야 하고, 용기 안에 원석 이외의 다른 물품을 함께 넣는 행위도 금지된다. 수입할 때에도 

상대 회원국이 발행한 증명서가 있는 원석만 통관이 이루어진다. 아프리카 특히 서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 앙골라, 라이베리아, 콩고, 짐바브웨 등의 국가들은 내전 기간 동안 다이아몬드 밀

거래를 통하여 전쟁 자금을 충당하였고, 다이아몬드 채굴을 위한 강제노역과 아동노동을 포함한 

각종 인권유린, 환경파괴 등 숱한 문제를 일으켰다.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다국적 

다이아몬드 업계를 중심으로 블러드 다이아몬드(분쟁지역 다이아몬드라고도 함)의 생산과 유통

을 막기 위한 자정 노력이 시작되었는데 그 결과가 바로 ‘킴벌리 프로세스’이다.9) 

블러드 다이아몬드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노력은 1998년 UN이 처음으로 전쟁자금으로 

유용되는 다이아몬드 문제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지만, 다이아몬드의 원산지를 명백하게 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드는 구상은 다이아몬드 생산자들이 먼저 이끌어 나갔다. 2000년 5월, 다이아

몬드 생산국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킴벌리에서 만났다. 이 회의에서 블러드 다이아몬드의 밀

수출을 막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소비자들이 구매한 다이아몬드가 폭력과 연관이 없는 

것임을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이어 2000년 7월 19일, 블러드 다이아몬드

의 유통에 대한 제재 방안을 강화하기 위한 ‘세계 다이아몬드 협회 회의’가 벨기에 앤트워프에

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다이아몬드의 수입과 수출에 있어 국제 인증제를 마련하는 방안이 채

택되었는데, 이는 모든 다이아몬드 매매에 있어 지정된 단 하나의 포장만을 사용하도록 법제화

하며 『다이아몬드 시장의 세계 연맹』(World Federation of Diamond Bourses)에 벗어난 거래

   7)Christopher Wright·Alexis Rwabizambuga, “Institutional pressures, corporate         

  reputation, and voluntary codes of conduct: an examination of the Equator          

  Principles” Business and Society Review, 111: 1, 2006, Wiley Online Library, pp.   

  90~93. 

   8)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적도원칙에 대한 용어 설명”, www.kosif.org, (검색일: 2012년

      1월 30일자) 

   9) 알렉산더 융·에리히 폴라트 저, 김태희 역, 『자원전쟁』, (영림카디널, 2008), pp.        

   99~101. PAUL OROGUN, “Blood diamonds and Africa's armed conflicts in the     

   post-cold war era” World Affairs, Vol. 166, No.3, 2004, pp. 15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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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금지시켰다. 2001년 1월 17~18일, 다이아몬드 생산자들은 다시 회의를 소집하여 새로운 조

직인 『세계 다이아몬드 협회』(World Diamond Council)를 설립했다. 이 협회는 모든 다이아

몬드가 전쟁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라는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초안을 마련했다. 킴

벌리 프로세스는 2002년 3월 13일 UN의 승인을 받았으며 그 해 11월 다이몬드 생산자와 

NGOs간의 2년간에 걸친 논의 끝에 킴벌리 프로세스가 완성되었다. 이듬해인 2003년 1월부터 

40여 개국의 다이아몬드 수출국과 수입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협약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한

국 역시 2003년부터 킴벌리 프로세스에 참가하고 있다. 2009년 현재 회원국은 75개국으로 확

대되었다.10) 

후술하겠지만 외교통상부가 연루된 CNK 다이아몬드 주가 조작 사건의 대상국인 카메룬은 

회원국이 아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휴대전화 배터리 제작에 필수품인 이른바 ‘콜탄’(coltan)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국제 협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2012년 6월부터 콩고·우간다·르완다·앙골라 등 아프리카 9개 분쟁국가에서 채굴된 탄탈륨(탄탈), 

텅스텐, 주석, 금 등 4가지 광물 원료로 한 전자제품 생산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전면 금지

시키기로 했다.11)

III. 자원 분포의 편향성 및 자원 부국의 공통점 
 

1. 자원 부국의 공통점 : pariah state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자원개발에 따른 윤리적 책무를 제도적으로 규정한 것은 자원 부국 대부

분이 불량국가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인권탄압과 테러 등으로 얼룩진 분쟁지역이 있는가 하면 

독재·권위주의적인 불량국가라는 점이다.12) 공교롭게도 이들 국가의 정정(政情)이 불안해 질 때

마다 국제자원 시세가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점이다. 한 마디로 리스크가 크다는 것인데 국제

유가가 지정학적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로는 미국과 북해 등 정정이 안정된 지역의 

유전이나 가스 매장량이 한계를 들어낸데다, 주요 석유 메이저들이 중동지역에서의 증산은 물론 

신규 자원 확보지로 아프리카, 러시아·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개발을 확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원보유국 입장에서는 자원수입 확대의 수해 여부에 따른 빈부격차 확대, 확대된 재정을 

통한 군비증강 추진, 외국기업의 이권 추구 등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정정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13) 

지리적으로는 중동지역을 포함하여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 위치해 있다.14) 석

유자원의 경우 전 세계 원유의 확인 매장량가운데 61.9%가 중동에 밀집되어 있고 유럽과 중앙

아시아 등의 지역에 11.7%, 아프리카 9.5%, 중남미 8.6%, 북미 5%가 매장되어 있다. 아시아태

   10) 킴벌리 협약 가입국 현황은 www.kimberlyprocess.com/com/structure/participants_  

      world_map_fr.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색일: 2012년 2월 4일) 

   11) 『한국일보』 2012년 2월 17일자, “미국, 6월부터 분쟁지역 광물 사용 금지”

   12) 김주환, “구성주의 관점에서 본 미국과 중국의 대 아프리카 자원 각축”『아프리카학회

     지』제25집, (한국아프리카학회, 2007), p. 3.  

   13) 박영호·이철원·권기수·정재완·황지영,『해외자원개발의 전략적 추진방안: 4대 신흥지역 

      중심으로』(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pp. 70~71.

   14) 이민룡, “자원수급의 지정학과 한국의 자원외교”『정세와 정책』 2008년 3월호, (세  

    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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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지역의 매장량은 3.4%에 불과하다. 가스 역시 마찬가지로 중동 지역이 40.1%, 유럽과 중

앙아시아 지역이 35.6%, 아프리카가 8% 등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아태 지역은 

8.3%에 그치고 있다.15)

<그림 1> 세계 유망 석유개발권역의 이동 추이

출처: 박영호외 4인,『해외자원개발의 전략적 추진방안』(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p. 97.

2. 불량국가 정권이 안정된 이유: deeper isolation         

“국가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위기 컨설팅 업체인 유

라시아 그룹(EURASIA GROUP)의 이언 브레머(Ian Bremmer)의 말이다. 그는 타이완과 투르크

메니스탄의 정치 상황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는데,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 타이완에

서는 대부분 선거 때마다 적지 않은 충격(정치적 변동)을 겪지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

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공개적으로 속임수가 자행됐음에도 타이완에서와 같

은 정치적 불안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투르크메니스탄16)의 안정성은 권위주의가 당연한 것으로 

   15) 정우진, “최근 자원민족주의 현상의 배경과 특징” 『에너지포커스』 제4권 1호(에너지경  

   제연구원, 2007), pp. 40~47. 

   16) 1991년 소련 연방에서 독립한 투르크메니스탄(가스매장량 세계 15위)의 경우 같은 해 

      사파르 무라트 니야조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2006년 12월 사망할 때 까지 종신 대  

   통령을 지냈다.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된 쿠르반굴리 베르디무크하메도프는 2012년 2월    

   12일 대선에서 97%의 득표로 5년간 더 재임하게 됐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과 휴먼 라  

   이츠 워치 등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 나라가 고문, 종교 및 언론의 자유의 극심한 제한은 

      물론 이동의 자유도 제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뉴시스』2012년 2월 13일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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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여졌기 때문이며, 선거 부정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르크메

니스탄이 정권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석유나 천연가스 등의 정치적 수단을 갖고 있기 때

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17) 투르크메니스탄처럼 불량 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로는 중앙아시아의 

경우 우즈베키스탄이 있는데, 이들 국가는 WTO의 가입신청도 내지 않고 있으며 주요 사회경

제지표를 발표하는 데도 인색한 편이다.18) 

마이클 로스(Michael L. Ross)는 1971년~1997년까지 26년간 전 세계 113개 나라를 통계적

으로 분석한 뒤, 한 나라가 석유나 광물 자원의 수출에 의존하게 되면 민주화가 후퇴한다는 결

론을 내렸다. 그는 이러한 경향은 국가의 크기에도 상관없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석유

나 광물 이외의 다른 자원이 수출되는 경우이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로스의 

분석에서 특히 유용한 것은 막대한 석유 대금이 민주화를 방해하는 수단이 된다는 내용인데 석

유로 부유해진 정부는 그 수익을 동원해, 사회적 압력이 정부 권력에 도전하는 형태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19) 이언 브레머도 넉넉한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불량국가들은 고유

가로 인한 추가 수입을 불량 체제를 유지하는데 사용한다고 설명했다.20)

그래서 이들 나라의 석유는 국민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들 한다.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는 자원으로 얻은 부(富)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가 소수의 손에 집중되면 그 방향

은 왜곡되기 쉽다. 그 잘못된 방향이 저주를 이끄는데, 이 저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정

치영역이다. 석유를 생산하는 중동 대부분의 나라가 군주국이고, 아프리카의 자원 부국들이 독

재와 내전에 시달리고 있으며, 미얀마에서도 군부가 여전히 통치하고 있는 것도 모두 ‘자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21) 

삭스(Jeffrey Sachs)와 바너(Andrew M. Warner)도 전 세계 97개 후진국의    경제구조를 분

석한 결과 자원수출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고 했다.22) 프리드먼

(Thomas L. Fried man)도 “산유국에서 석유가격과 자유의 수준은 반비례 한다”면서 이러한 현

상을 ‘석유정치의 제1 법칙’(The First Law of Petropolitics)이라고 지칭했다. 이 법칙에 따르면 

“국제 원유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언론과 표현의 자유,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 사법부의 독립

성, 법치주의, 정당의 자유 같은 부분은 후퇴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경향은 유가가 오를수록 산

유국 지도자들이 다른 나라 눈치를 보지 않는다.”23)는 점에서 정권 안정을 위해 ‘더욱 깊은 고

   르크메니스탄 대통령, 97%의 득표로 재선.” 

   17) 이언 브레머 著·진영욱 譯, 『J 커브』(서울:베리타스 북스, 2007), p. 17.

   18) 한종만, “CIS 중앙아시아 5개국의 경제현황과 경제전망” 『정치정보연구』제10권 2호,  

    (한국정치정보학회, 2007), p. 186. 

   19) Thomas L. Friedman, “The First Law of Petropolitics” Foreign Policy, April 25,  

    2006. 

   20) 이언 브레머 著, 위의 책, p. 104,

   21)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이른바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이다. 네덜란드 병은 새로운   

   천연자원이 발견되었을 때 산업화가 오히려 후퇴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말은 1960년대  

   에 네덜란드가 엄청난 매장량의 천연가스를 발견한 데서 비롯됐다. 네덜란드 병에 걸린   

   나라에서는 새로 발견된 원유, 금, 천연가스, 다이아몬드 등의 자원 덕분에 현금이 급작스  

   럽게 유입되어 자국 통화의 가치가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국산품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  

   지고, 수입품은 매우 싼 값에 밀려 들어온다. 국민은 손에 현금다발을 쥐고 외제품을 수  

   입하는 데 골몰하며, 국내 산업은 초토화되고 결국 산업화는 후퇴하는 것을 의미한다.    

   Thomas L. Friedman, “The First Law of Petropolitics” Foreign Policy, April 25,    

   2006. 

   22) Sachs, Jeffrey and Andrew M. Warner, Natural Resource Abundance and Economic 
      Growth, Harvard Institut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November 1997. pp. 26~28.

   23) Thomas L. Friedman, “The First Law of Petropolitics” Foreign Policy, April 2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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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deeper isolation)을 선택하려는 속성이 나타나고 있다. 

3. 불량국가에 대한 중국의 접근 및 서구의 반발 

 

주목할 부분은 부존자원이 많은 이들 불량국가들 대부분이 중국에게는 아주 중요한 ‘자원 제

공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중국은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외부의 ‘내정 불간섭’ 등을 

내세우며 해당 국가와의 선린관계를 강조해오고 있다.24) 중국은 마오쩌둥 시절부터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제3세계 일원이라는 점을 강조해 오고 있다. 중국은 국제체계의 일극(一極)으로

서 패권주의를 반대하며 영원히 패권을 행사하지 않고, 제3세계에 속한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중국의 자주독립과 평화외교 전략은 국제무대에서 제3세계 국가들과의 우호협력관계의 발판으

로 인식하고, 이를 외교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것이다.25)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선린적 

관계는 21세기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는데, 중국의 자칭린(賈慶林) 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은 

2012년 1월 29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제18차 아프리카연합(AU) 총회 연설에서 

“외부세력이 아프리카 내정에 간섭하면 문제 해결을 복잡하게 만들 뿐이기 때문에 외부세력은 

아프리카의 내정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아프리카와 장기적이

고 전략적인 관계를 발전시켜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6) 중국은 특히 방문외교를 통한 파상적

인 외교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중국의 고위급 인사들은 아프리카를 수시로 방문하고, 개발 지

원 약속 등을 통해 협력 강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1992년 이후 중국 외교부 장관의 첫 번째 해

외 방문지는 언제나 아프리카였다. ‘아프리카 해’로 선언한 2006년에는 중국 3대 지도부(국가주

석·총리·외교부장)가 22개국을 찾아갔다. 중국 최고 지도부의 집단적인 아프리카 방문은 인간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신뢰를 두텁게 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2012년)는 양제츠(楊潔) 외교부장이 

지난 1월 3일∼7일 코트디부아르·니제르·나미비아를 다녀왔다. 21년째 계속되고 있는 일종의 전

통인 셈이다.

“남자와 여자가 손을 잡으면 단 하룻밤만을 지새지만, 남자와 남자가 손을 잡으면 천년이 간

다.”는 중국 속담이 있다. 중국 관점에서 볼 때, 이들 국가에 대한 중국의 오랜 ‘꽌시(關係)적’ 

접근은 2000년대 들어 구체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인들이 일종의 ‘사회 

자본’으로 간주하는 꽌시는 사업을 하거나 사람을 사귐에 있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관계’를 

형성하고 한번 형성한 관계는 평생을 유지하므로 뇌물이나 부정행위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 

중국인들의 대체적인 생각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은 크게 다음 세 가지 에너지 확보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첫째, 

전방위 ‘추하이’(出海) 전략이다. 1993년 중국이 석유수입국 대열에 합류한 이후 중국 정부는 

에너지 공급원의 다원화를 위해 해외진출 전략을 취하고 있다.27) 중국은 또 서방 국가들이 내

전과 인권탄압을 이유로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투자 진출을 주저하는 동안, 내정불간섭 원칙과 

원조 공세를 앞세우며 1990년대 중반부터 자원 확보에 주력해오고 있다.28) 

        

   24) 김주환, 위의 글, p. 3. 

   25) 박병구, 『한중일 석유전쟁』, (서울: 한스미디어, 2008), pp. 25~26. 

   26)『연합뉴스』 2012년 1월 30일 자, “中자칭린 "외부세력, 아프리카에 개입 말라” 

   27) 박병구, 위의 글, p. 24.

   28)『한겨레21』 2011년 7월 1일 자, “중–미, 아프리카 석유전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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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국의 지역별 원유 수입비중 변화 추이 (1995년 → 2007년)

출처: 박영호 외 4인,『해외자원개발의 전략적 추진방안』(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p. 120.

둘째, 경제와 에너지 확보 중심의 정치와 외교력을 펼쳐 나가고 있다. 에너지가 중국 외교와 

군사안보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함에 따라 에너지 외교가 국가의 최우선 외교과제가 되었는데, 

국가주석에서 국무원, 기업에 이르기까지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 확보를 위한 중국의 에너지 

외교는 매우 적극적이다.29) 중국 3대 에너지 공기업30) CEO들의 정치적 약진도 두드러지고 있

는데 『중국해양석유』(CNOOC) 총경리 출신인 웨이리우청(卫留成)은 2003년 하이난성 부서

기로 발탁된 후 2007년부터 당서기로 재직 중에 있고,『중국석화』(Sinopec) 총경리 출신의 쑤

쉬린(苏树林)이 2011년 4월 푸젠(福建)성 대리성장으로 발탁되었고, 『중국석유공사』(CNPC) 

총경리 장제민(蒋洁敏)은 윈난성 성장으로 임명될 것이 유력시 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밖에 중

국 최대 전력회사인『중국화넝그룹』총경리 출신인 리샤오펑(李小鹏)은 2008부터 산시성 부성

장으로 발탁되기도 했다.31) 그리고 중국의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국 상무위원회 상무위원인 저

우용캉(周永康)은 에너지 부문(1980년대 석유공업부에서 근무) 출신인데 이들 ‘석유방(幇)’이 중

국의 국내정치 뿐만 아니라 중국의 외교정책에도 보다 증가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

며 에너지 자원과 같은 이해가 걸려있는 경우, 중국의 대외정책을 보다 공세적으로 유도할 개연

성이 높다.32) 

셋째, 중국은 대규모 개발원조를 앞세워 아프리카 각국을 공략하고 있는데 공항·항만·도로·철

도·발전소 등 각종 인프라 건설부터 의료 지원, 인력 초청 교육에 이르기까지 지원 분야를 가리

지 않고 있다. 중국은 지난 1950~2009년까지 총 161개 국가와 30여 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2천5백62억 9천만 위원(약 396억 달러)를 공여했는데, 이 가운데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에 

   29) 박병구, 위의 글, p. 25.

   30)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CNPC or Petro China: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중국석유화공집단공사(Sinopec: China Petrochemical Corporation), 중국  

   국영해양석유회사(CNOOC: 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oration)를 말한다. CNPC  

   의 사업영역은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개발·수송·정제에 이르는 상·하류 전 부문에 걸쳐   

   있고, 세계 27개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2006년 세계 7대 석유메이저로 성장했다.    

   Sinopec 역시 석유와 천연가스 탐사부터 채굴·수송·정제와 정유제품 및 화학공업제품의   

   생산·비축·운송·판매 등을 담당하고 있다. CNOOC는 해양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의 탐사·  

   개발·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최근에는 M&A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31) 이지용, “중국의 해외 에너지 자원 확보전략과 시사점”『주요국제문제분석』, No. 22,

      (외교안보연구원, 2011), p. 13. 

   32) 이지용,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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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원조약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33) 뿐만 아니라  자원 부국에 차관으로 인프라를 건

설해주고 그 대가로 자원개발권을 획득하거나 원유 등 원자재를 직접 받는 방식으로 거래한다. 

2012년 중국은 아프리카연합(AU)에 새 청사를 지어주고 3년간 6억 위안(1천64억 원)을 지원하

기로 했다.34)

<표 2> 중국 개발원조와 자원 확보 

 출처:『세계일보』 2012년 1월 29일 자, “中 다시 ‘흑묘백묘’… 阿자원 사냥”  

지난 2006년 11월, 제3차 ‘중-아 협력포럼’에서 대아프리카 원조와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

고 아프리카 48개 국가에 대해 2005년 말 만기인 무이자 차관과 부채를 전액 탕감하는 등 8개

항의 특혜성 조치를 발표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환호했지만 전통적으로 아프리카에 대해 우선

권(priority)을 강조해 온 서구 국가들은 크게 당황했다.35) 

이같은 중국의 아프리카 공략은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불량 

국가에 대한 중국의 무차별적 원조 공세가 원조 공여를 부패 척결과 민주화(Good Governance)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서방국의 의지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뇌물 제

공과 같은 중국식 비즈니스 관행을 통해 건설공사 수주를 독차지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36)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비판의 척도로 삼는 것이 제2장에서 밝힌 ‘적도 원칙’(The 

Equator Principles)이다. 지난 2006년 10월 당시 폴 울포위츠 세계은행 총재는 “중국의 주요 

은행들이 사회·환경 기준들을 충족하는 조건에서 대출을 하도록 한 이른바 적도 원칙을 무시하

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럽연합(EU)도 2006년 10월 24일 보고서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 등 개도

국들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에너지 확보정책에 대한 수정을 촉구했다.37) 미국도 중국

이 무차별적인 에너지 확보를 목적으로 수단·이란·미얀마·콩고공화국 등 이른바 ‘폭정국가’들의 

인권 유린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독재 정권을 비호하고 있고, 아프리카에서는 빈국(貧國)을 착

취하는 등 신식민주의적 행태를 보이기까지 한다면서 미국의 경제제재조치 기간 동안에도 해당

국가와 무기 거래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38) 2011년 6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방관

   33) 박민숙·박수경, “중국대외원조 백서의 주요 내용과 평가” 『KIEP 지역경제 포커스』Vol.5, 

      No. 2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p.2.  

   34)『연합뉴스』 2012년 1월 29일자, “中, 阿에 공들이기…AU에 1천64억원 지원” 

   35) 김주환, 위의 글, p. 4.

   36) 전가림, “중국의 대아프리카 에너지 외교전략”『동서연구』제20권 2호, (연세대 동서문  

    제연구원, 2008), pp. 131~133.  

   37)『연합뉴스』 2006년 10월 24일자, “中 阿洲 에너지 확보정책 비난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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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프리카 순방에서 (원조 등을 통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겨냥해 “아프리카 나라들은 신

(新) 식민지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고, 같은 해 11월 22일 조니 카슨 미 국무부 아프리카담

당 차관보는 “아프리카에서 석유와 가스, 광물을 마구 사들이는 중국은 책임 있게 행동하라”경

고하기도 했다.39) 

그러나 중국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 사례를 보자. 2012년 1월 29일 중국 자칭린(賈
慶林) 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제18차 아프리카연합(AU) 

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북수단(Sudan)40)의 오마르 바시르 대통령과 만나 두 나라의 우의를 다

졌다. 자 주석은 회동에서 “북수단의 국가안정과 경제발전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바시르 

대통령은 “수단에서 중국 기업의 투자를 환영하고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바시르 대통령은 

다르푸르 내전과 관련한 전쟁범죄 및 인종 대량학살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체포영

장이 발부된 인물이지만 중국은 이에 개의치 않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7월 9일 남수단의 분리 

독립 이후에도 남북 수단 모두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이같은 중국의 자원확보는 자국의 핵심이익을 위해서는 ‘윤리성’도 배제하겠다는 것을 의미하

는 동시에 적어도 (서구의 시각으로 볼 때) “정치는 윤리”(politics is ethics)라는 아리스토텔레

스의 명제에도 어긋나는 것이기도 하다.41) 

IV. 이명박 정부의 에너지협력외교 추진 현황 

1. 해외 자원개발 진행 현황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2월 25일 제17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우리 경제의 엔진을 안정적으

로 가동하기 위해 자원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한 이후 정부내에는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가 구성됐다. 그리고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승수 총

리는 “자원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세계를 누비면서 자원외교에 최선을 다할 것”이

라며 자원외교에 전념할 뜻을 밝혔다. 취임 석 달 만에 한 총리는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중앙

아시아 4개국 자원외교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을 

‘4대 전략지역’으로 지정했다. 4대 신흥지역의 시장 특성을 보면, 중앙아시아는 부존 자원은 풍

부하지만 자본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지역이다. 러시아는 부존자원 측면에서는 신흥지역이 분명

하지만, 자본 및 기술 측면에서는 선진권으로 이행하는 중간단계에 있어 자원협력체제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곳이다. 중남미의 자원 부국들도 일부 국가는 자본력과 기술력이 아직 부족하고, 

또 일부 국가는 이미 자본과 기술력이 축적되어 있는 등 나라별로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체로 공통으로 자본력과 기술력이 부족하나 부존자원의 잠재

력 면에서는 나라별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42) 

   38) 박병광, “중국의 에너지 안보정책과 중미관계” 『EAI 중국패널 보고서』No. 1, 2012,

       www.eai.or.kr, (검색일: 2012년 2월 7일) 

   39)『연합뉴스』 2011년 11월 23일 자,  “美, 中에 “아프리카서 책임있게 행동하라”  

   40) 수단은 2011년 7월 9일 남수단(Republic of South Sudan)이 독립함에 따라 편의상 

      ‘북수단’으로 부르고 있다.  

   41) 국가이익을 위한 해외정보 활동에 관한 윤리성 문제에 대해서는 김유은, “해외정보활동  

    에 있어 윤리성의 개념 및 효율성과의 관계”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31집 2호, (한국  

    정치외교사학회, 2010), pp. 233~262.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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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자신도 해외 순방 때마다 자원외교를 강조했다. 특히 정상외교를 통한 모멘텀 확보

를 강조했는데 대통령 취임식 계기 초청외교(2009년 2월), 총리 중앙아시아 순방(2009년 5월), 

이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2009년 9월) 등 고위급 외교가 전개되었다. 여권 내 박근혜·정몽준·

이상득·이재오 의원 등도 자원외교 특사로 나섰다. 러시아·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4대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자원 거점 공관도 대폭 확대(32개→73개)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자원관’(18명)을 파견해 상시적인 에너지자원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43) 특히, 

대아프리카 에너지자원외교 강화를 위해 2008년 10월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과 한국수출입

은행이 공동으로 『한국·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KOAFEC: Korea Africa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와 2009년 11월 『제2회 한국·아프리카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

후 2010년 9월 열린 제3차 KOAFEC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대폭 확대된 아프리카 지원정책을 

발표했다.44)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시책에 발맞춰 기업들의 자원개발 열기도 높아갔다. 30대 재벌에 속한 

해외 자원개발 법인은 2008년 말 50개사에 불과했지만 2009년 말 71개사로 급증했고, 2010년 

말 사상 최다인 79개사를 기록했다. 그룹별로는 LG의 해외 자원개발 법인이 2008년 13개에서 

2011년 9월 말 19개로 가장 많이 늘었다. STX(4개→9개), 같은 기간 영풍(1개→5개), 삼성(8개

→11개)로 관련 법인을 각각 늘렸다. 동양은 2011년 2곳을 새로 설립했다. 에너지를 주축으로 

하는 SK는 2008년 14개에서 2009년 26개로 크게 확대했다가 2011년 브라질 석유광구 3곳을 

매각하는 등 사업을 축소했는데 2011년 9월 말 현재 14개로 줄였다. 이밖에 코오롱이 계열사인 

코오롱 아이넷을 통해 미국법인을 설립해 자원개발에 진출했다. 또 현대중공업 2개사, LS 2개

사, GS 4개사로 각각 1개씩 늘렸다.45)  

아래 <표4>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외자원 개발 투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된 것은 2008년 이후 

부터였다.46) 

<표 3> 해외자원개발 투자금액 현황                     (단위: 백만 US달러)

출처: 해외자원개발통계, 해외자원개발협회, 2011

   42) 박영호·이철원·권기수·정재완·황지영, 위의 글, pp. 122~123.  

   43)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업무보고 내용. 2008년 9월 28일. 

   44) 이호영, “한국의 대아프리카 외교의 동학과 대응방안: 에너지 자원외교를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제16권 2호,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1), p. 155. 

   45) 『내일신문』2012년 2월3일자, “30대 재벌 해외자원개발 70%가 적자”  

   46) 자원 자주개발률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에 의해 채굴된 자원을 수입하지 않고 자국이 직  

  접 탐사·채굴·운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원을 수급하는 비율을 말한다.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자원 자주개발률은 10.8%대다. 2007년의 4.2%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  

  지만 일본이 2008년 올린 21.9%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대외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이른바 전략적 완충 수준인 2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1년 9월 30  

  일 자, “지경부, 내년도 해외자원개발 예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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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 끝에 석유 가스의 자주개발률은 2007년 4.2%에서 2010년 10.8%로 6.6%p, 우

라늄 등 6대 전략 광물은 같은 기간 18.5%에서 27.0%로 8.5%p로 상승하고 2008년 이후 265

개 사업(석유가스 92, 광물 173)에 신규 진출하게 되었다. 수치만 놓고 보면 해외 투자가 적잖

은 성과를 낸 셈이다. 

<표 4> 에너지협력외교 주요 성과 

출처: 감사원 감사보고서, p. 5. 

정부는 지난달 16일 열린 제 114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올해 석유·가스 20%, 유연탄·우라

늄·철광·동·아연·니켈 등 6대 전략광물 32%, 리튬·희토류 등 신전략광물 13%의 자주개발률 목

표를 채우는 데 이어 2020년까지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안정적 수준인 석유·가스 35%, 전

략광물 43%를 달성하기로 했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47)

2. 해외 자원개발 실제 결과는?  

 

그렇지만 현 정부의 자원외교는 ‘아주 비싼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자원 개발의 

성공 확률이 그다지 높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많은 자원(투자금액 

등)이 투자된 것에 비해 성과는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이다. 

2011년 9월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가 쟁점이 됐

다. 당시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시 체결한 9건의 MOU 중 계약

이 체결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현 정부 자원외교 관련 

MOU 28건 중 계약이 체결된 것은 5건이고, 10건은 이미 사업이 종료됐다”며 “자원외교를 실

적주의식으로 조급하게 진행해 빚어진 결과”라고 지적했다.48) 

   47)『연합뉴스』2012년 2월 16일 자, “2020년까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35% 달성”

   48)『이코노미스트』 2011년 10월 24일자. “국감서 뭇매 맞은 MB 자원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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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불발로 끝난 자원외교

출처: 광물자원공사,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실 

이밖에 2008년 12월 4일, 석유공사와 러시아 로스네프트사가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합의한 

서캄차카 사업 공동추진은 같은 해 12월 17일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을 통해 가즈프롬사가 광권

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는 통보가 있어 개발이 무산됐다. 2005년 8월 26일 확보한 나이지리아의 

OPL321/323 광권이 2009년 1월 30일 나이지리아 정부에 의해 무효화된 것이 또 다른 예증(例
證)이라고 하겠다. 물론 위의 두 사례는 자원 보유국의 일방적인 결정 때문에 불발된 사례라고 

할 수 있지만 자원보유국의 자원개발계약 무효화 행위는 국제자원시장에서는 거의 관례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들 국가의 통치자들은 계약파기에 따른 보상 책임의식도 별로 없는 것이 현

실49)이기 때문에 실패 사례로 보아야 한다.

이런 여파 때문인지 자원개발에 투자했던 민간 기업들의 손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

다. 재벌닷컴이 공기업과 민영화한 공기업을 제외하고 총수가 있는 자산 순위 30대 재벌의 계

열회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해외 자원개발 법인이 78개(2011년 9월 말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재벌의 해외자원 개발 관련 법인 경영실적을 보면, 전체 78개사 가운데 2010년 

흑자를 낸 곳은 22개사(28.2%)에 불과했다.50) 

V. 정부의 에너지협력외교 문제점  

1. 비체계적인 에너지협력외교   

이명박 정부는 에너지협력외교 강화를 위해 <표 6>의 내용과 같이 관계 기관간역할을 분담했

   49) 최성희, “자원민족주의의 올바른 이해 및 실질적 대응방안에 관한 고찰” 『에너지 포커

      스』제6권 2호,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p. 24. 

   50)실적이 ‘제로(0)’거나 적자를 기록한 곳이 훨씬 많았다. 한화는 7개 법인 중 1곳(14.3%)  

   만 순이익을 내 성과가 가장 나빴다. 나머지 6개사 중 4개사는 실적이 0원이었다. 또 영  

   풍 5개사 중 흑자를 낸 곳은 1개사(20.0%)에 그쳤다. 동양은 천연가스 개발업체 2곳 모  

   두가 적자를 면치 못했다. 삼성은 11개사 중 3개사(27.3%), GS는 4개사 중 1개사       

   (25.0%), STX는 9개사 중 2개사(22.2%), SK는 14개 중 3개사(21.4%)로 순익을 거둔   

   법인의 비율이 20%대에 머물렀다. LG는 19개사 중 8개사(42.1%)가 순익을 냈고 LS는   

   소속 계열사 2곳이 모두 순익을 거뒀다.『연합뉴스』2012년 2월2일자, “해외 자원개발   

   30대 재벌 78社…흑자 28%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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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체적으로, 국무총리실은 범정부적 에너지협력외교 총괄조정과 에너지·자원 관련한 국내 현

안을 조정하고, 외교통상부는 에너지협력외교와 관련된 대내외 협력 및 협상, 외교정책의 수립

한다. 지식경제부는 에너지·자원 부분의 양자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석유 및 가스전, 광무자원의 

개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되어있다.51)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업무분장에 따른 역할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일례로, 개발 논란

이 제기됐던 UAE 유전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주가 조작 혐의로 에너지·자원대사가 

징계를 받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개발은 외교통상부가, 시추 결과 경제성 논란이 불거진 이

라크 쿠르드 유전은 지식경제부 산하 석유공사가 주도하는 등 비체계적으로 자원외교가 진행됐

다. 자원외교를 위한 치밀한 전략을 먼저 수립해야 하고 이를 총괄할 수 있는 통일된 채널이 있

어야 함에도52)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               

<표 6> 기관별 역할분담 체계

출처: 감사원 감사보고서, p. 3.  

2. 과도한 사전 홍보 논란   

정부가 자원외교에서 지나치게 홍보에 집착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탐사가 시작되고 시

추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매장량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MOU 단계

에서 광대한 양의 자원을 확보한 것처럼 발표해 왔다. 

사례를 보자. 2011년 3월,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협상에서 ‘10억배럴 이상의 생산유

전에 석유공사 컨소시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다’고 발표했다.   당시 청와대는 “우리나라

는 최소 10억 배럴, 현 시세로 110조원 규모의 아부다비 유전개발 사업에 참여하기로 UAE와 

양해각서(MOU)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이로써 우리나라는 현 정부 출범 전까지 약 4%대에 

머물렀던 국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15% 수준까지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53) 당시 협상을 

주도했던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2014년 1월 UAE에서 메이저들의 계약이 만료되면 그 이

   51) 감사원,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배표 등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 2012년 1월, p.3. 

   52) 이성규· 이용권, “자원외교의 전략적 이해를 위한 소고”, 『제15차 수출보험학회 정기학  

    술대회』2008년 3월 21일, p. 17. 

   53)『청와대 국정자료』2011년 3월 14일자. “한국, 10억 배럴 UAE 유전 확보…‘사상 최대’ 

    http://www.president.go.kr/kr/policy/policy_view.php?uno=10200 (검색일: 2012년 2월 

    3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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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부터 (석유공사 컨소시엄이) 지분권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UAE 국영석유사가 60%, BP

ㆍ쉘ㆍ토탈 등 메이저들이 40%의 지분을 가진 10억 배럴 이상 광구의 상당수가 2014년부터 

차례로 계약 만료될 경우 우리 업체가 우선적으로 지분을 갖게 된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이 발

표도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양국이 맺은 MOU에는 ‘자격이 있는 한국기업들에게 참

여 기회를 준다’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MOU 체결 이후 1년여가 지난 2012년 2월 현재까지도 

UAE와의 협상에는 진전이 없다.54)

정부가 협상의 핵심적인 사실을 숨기고 과장 홍보에만 치우쳤던 사례는 또 있다. 바로 지난 

2009년 말 정부가 ‘UAE 쾌거’라고 부르며 홍보했던 UAE 원전 수주 사업이다. 당시 정부는 

186억달러에 UAE의 원자력발전소 사업을 따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경제성 논란을 자초

했다.55)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과 관련해서도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당초 자료에는 4억 캐럿 이상이 

매장돼있다고 기재돼 있으나 이 역시 허위자료56)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럴 해저드에 빠진 고위 

외교관의 탐욕까지 깃든 일종의 사기였다. 외교부가 다이아몬드 관련 보도자료를 1차로 배포했

던 2010년 12월 17일 당시 외교부 고위 인사가 오전 10시 정례 브리핑에 앞서 새벽에 특정 방

송사 기자에게 관련 내용을 미리 알려주어 단독기사화 시키기도 했다.57) 이것은 당시 누군가의 

압력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단독기사가 갖는 이슈 부각 효과를 얻으려는 의도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

3.  실종된 윤리: 외교부의 킴벌리 협정 위반  

앞의 제2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원을 가진 국가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이거나  독재·권위주의

적인 불량국가라는 점이다. 그래서 이들 국가에서는 자원 개발이 통치를 위한 최대 이권 사업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미 설명했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정권 실세들 위주로 은밀하면서도 투명

하지 못한 거래 혹은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때문에 자원 판매 측이나 구매 측 모두 권력 실세들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 초

기, 이재오 의원의 러시아 방문(2008년 1월), 홍준표 의원의 아프리카 순방(2009년 5월), 안상

수 의원(2009년 8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방문), 진수희 의원(에콰도르, 콜롬비아), 임태

희·김기현 의원(엘살바도르), 허태열·조해진 의원(태국· 미얀마), 이병석·정태근 의원(베트남·라오

스), 박순자·김영우 의원(싱가포르·필리핀), 공성진·황영철 의원 (인도네시아·브루나이), 송광호·최

   54)『한국일보』 2012년 1월 13일자, “UAE 유전 확보도 과장… MB정부 자원외교 논란”

   55)『내일신문』 2012년 2월 1일자. “UAE 원전수주 이면계약 논란”  

   56) 감사원 보고서, pp. 21~24.

   57) 제목: 한국,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획득, <앵커 멘트> 한국이 카메룬의 대규모  

  다이아몬드 광산의 개발권을 최종 획득 했습니다. 내년 초부터 카메룬에서 다이아몬드를   

  채굴하기 시작해 대규모 부가가치가 창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OOO 기자의 단독 보도  

  입니다. <리포트> 한국이 카메룬의 대규모 다이아몬드 광산인 모빌롱 광산의 개발권을 최  

  종 획득했습니다. (중략) 합작사인 C&K 마이닝의 65% 이상의 지분을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만큼 다이아몬드 가공 산업 등에 큰 이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메  

  룬 동남쪽 요카도마 지역에 위치한 모빌롱 광산은 세계 연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2.6배  

  에 달하는 4억2000 만 캐럿 규모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OOO 입니다. 입력시간 2010.12.17. (06:36) OOO 기자. 인터넷 등록시간이 오전 6시 36  

  분인 점으로 볼 때, 최초 기사 작성→데스크 승인→녹음/영상 편집→ 방송 등의 순서를 거  

  치기 위해서는 평균 2시 간 가량 필요하다. 따라서 외교부 관계자가 해당 기자에게 알려  

  준 시점은 당일 새벽 2~3시쯤으로 추정할 수 있다.  



   APRC 정책포럼 에너지 협력외교의 현황과 방향성
76

구식 의원(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을 특사로 보냈다.58) 그런데 이들의 자원외교는 일회성 순방

에 그치고 말았다. 더군다나 18대 국회내에는 『국회자원외교와 안보 포럼』(회장 이병석 의

원), 『에너지·식량·자원포럼』(회장 정장선 의원) 등 자원외교 연구 단체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여야를 아우르는 의원외교 차원의 협력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국가 원수가 직접 협력을 당부했지만 무위로 끝난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08년 2월 14

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의 니제르반 바르자니 총리와 만나 유

전 개발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당부했다. 같은 날 한국석유공사 컨소시엄은 쿠르드 측과 석유개

발에 대한 MOU를 체결했고, 4개 광구를 통해 10억 배럴 규모의 석유를 확보했다는 발표가 있

었다. 이후 4년이 지난 최근까지 우리 정부는 쿠르드에 준 계약금 2억1140만 달러와 이후 투입

된 탐사비 1억8868만 달러 등 4억 달러의 손실을 보게 됐다.59)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상적인 프로세스는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이 과정에서 어

떠한 거래가 오고가는지는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통치 행위’ 차원

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공기업이 상대국과 졸속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한 전직 대사가 정부가 앞장서서 막연히 고위 인사나 면담하는 자원외교는 

돈이나 쓰고 출장이나 다니는 헛된 일이었다는 비판 기사60)는 에너지자원 외교 협상의 어두운 

면이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특히, CNK사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기 의혹 사건은 관련 고위 공무원들의 개인적 탐욕은 

차치하더라도 대한민국 외교부가 앞장서서 준수해야할 국제협약(킴벌리 협정)을 무시한 대표적

인 사례라고 하겠다. 

VI. 개선점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에너지 수입국이다.61) 전체 사용 에너지가운데 

96%를 수입할 정도의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에 있어 해외자원 확보는 어찌 보면 숙명일 수 있

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내걸었던 ‘에너지협력외교’도 그 방향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조급증’이었다. 단기간에 검은 진주가 콸콸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기대감이 충만했다. 

그러다 보니 MOU 체결 단계에서부터 마치 해당 프로젝트가 완결된 것 인양 애드벌룬을 띄웠

다. 이 틈새를 노려 공직자들이 포함된 이해 당사자들은 주가조작을 서슴지 않았다. 특히 에너

지협력외교가 정권 차원에서 추진되다 보니 공기업들은 철저한 검증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밖

에 없었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 3개사의 2006년도 부채(12조 

5천억 원)가 2010년에는 2.5배(32조 8천억 원)로 늘어난 것이 그 반증인 셈이다.62) 

이 논문의 서론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자원 부국의 통치자들에게는 어떤 형태의 선물이 반드

시 필요하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건의 경우도 그랬다. 공적개발원조(ODA) 같은 공적비용이 

남발됐다.63) 국민의 혈세가 남발되는 등 공직자들의 공복(公僕) 의식이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58) 국회 사무처 관계자 인터뷰, (2012년 2월 13일자)

   59)『조선일보』2012년 2월 4일 자. “현 정권 큰소리 탕탕 치던 자원개발, 허탕… 허탕…” 

   60)『연합뉴스』 2012년 1월 29일자. “정두언 블로그에 ‘자원외교’ 비판 前대사 글” 

   61) 2010년 에너지 수입에 1200억 달러 지출했는데, 이 액수는 전체 수입물량의 28.6%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62)『매일경제』 2011년 7월 3일 자, “자주개발률 허와 실” 

   63) 무소속 정태근 의원실은 2012년 1월 30일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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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만큼, 자원외교의 난맥상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한 어젠더 설정과 철저한 사

전 검증, 권력층 한두 사람에게 의존하는 불량적인 개발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

는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한 ‘카메룬 대상 무상지원사업내역’을 분석한 결과 카메룬 원조액이 2010년을 전후해   

  부쩍 늘어났다고 밝혔다. 2007년 30만달러, 2008년 69만달러, 2009년 46만달러였던 무  

  상원조액은 2010년 177만달러, 2011년 313만달러가 됐다고 주장했다. 원조액이 급증한  

  때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자원외교를 주도한 시점과 일치한다. 박 전 차관은     

  2009년 1월~2010년 8월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서 자원외교를 지휘했고, 이후 지경부  

  차관이 된 뒤 자원외교 지원을 계속해 왔다. 예산은 직전연도 중·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짜  

  기 때문에 2010년, 2011년 예산은 박 전 차관의 자원외교가 활발했던 2009년, 2010년에  

  마련된 것이다. 『경향신문』 2012년 1월 30일 자. “정태근, 국제협력단의 카메룬 원조 2  

   년 새 7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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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에너지 협력외교와 시사점

조성권

한성대학교 중독재활학과

I. 서론

인류의 에너지 사용은 18세기는 목재, 19세기는 석탄, 20세기는 석유의 시대로 변해왔다. 화

석연료에 대한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함께 20세기에 에너지 문제가 정치경제적 및 군사안보적 

이슈라고 평가한다면 21세기에 그것은 기후변화와 환경적 이슈는 물론 식량위기까지 연계된 복

합적인 주제이다. 70년대 석유관련 국제상황에서 중동석유의 70%는 미국과 유럽으로 향했으나 

지금은 70%가 아시아로 향한다. 70년대 세계석유는 7 자매(Seven Sisters)라고 하는 서방위주의 

석유회사가 장악했으나 지금은 90%가 국영석유회사가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2009년 OPEC 

국가는 석유수입으로 약 6,000억 달러, 2010년은 8,00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세계의 

석유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세계의 석유생산은 그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거나 

혹은 석유생산정점의 이론에 따라 석유생산 자체가 감소할 것이다. 예를 들면 2000년 세계 석

유의 수요공급에서 수요가 일일 172만 배럴이 초과했으나 2005년에는 일일 265만 배럴이 초과

했으며 2010년에는 528만 배럴이 초과했다. 이러한 글로벌 석유소비의 급증은 90년대 이래 중

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기인한다.1)

미국의 경우 20세기 석유시대의 도래는 연방정부의 저유가 정책에 힘입어 가능했다.2) 저유가

정책은 소비자의 수요를 자극하고 이것은 곧 미국 석유회사의 채굴과 생산을 고무시켰다. 이런 

미국의 석유소비 증진정책은 1970년에 미국을 석유생산정점에 도달하게 만들었다. 결국 미국은 

국내 석유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해외로부터 석유를 수입해야 했고 수입양은 매년 증가하기 

시작했다. 외국산 석유에 대한 의존도의 점증하는 증가는 부시 행정부(2001∽2008)때까지 역대 

미국 행정부로 하여금 중동지역의 석유생산국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석유관련 비밀협정을 

체결하게 만들었다. 소위 석유-군사협정이다. 이의 왜곡이 70년대 소위 ‘석유-달러 순환구조

(petro-dollar recycling)’를 잉태했다.

2000년 미국은 처음으로 수입석유가 전체 소비의 50%를 상회했다. 이것은 국내소비는 지속

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국내생산은 하향추세이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수입석유에 의존해야함을 

1 ) 중 국 은  90년 대  초 반 까 지  에 너 지 소 비 에  대 해  자 체  생 산 으 로  충 당 했 다 . 그 러 나  2003년 에  석 유 , 2007년 에  천 연 가
스 , 2009년 에 는  석 탄 수 입 국 이  됐 다 . 그 리 고  2009년 에  미 국  다 음 으 로  세 계  두  번 째 의  에 너 지  소 비 국 으 로  등 장
했 다 . 이 와  같 은  중 국 의  급 성 장 하 는  에 너 지  소 비 는  2035년 경 에  미 국 을  추 월 하 여  세 계  최 대 의  에 너 지  소 비 국 이  
될  것 으 로  예 측 한 다 (Elizabe th  C . Econom y , "Ch ina 's Ene rgy Fu tu re : A n  In troducto ry Com m ent," Counc il on  
Fo re ign  Re la tio n s, Ju ly -August 2011 ).

2 ) W illiam  R . C h ild s , "Ene rgy Po licy  and  the  Long  T ran sition  in  Am erica ," O rig in s , vo l.5 , no .2 , p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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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이에 따라 2000년 석유수입의 비용만도 1,20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대외무역수지를 

악화시켰다.3) 따라서 부시 행정부는 2001년 국가에너지정책발전그룹을 결성하고, 이를 위해 부

통령직속 에너지 태스크 포스를 만들면서 국가에너지정책을 발표했다. 소위 ‘체니 보고서’이다. 

부시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에너지 자원의 수요공급 불일치에서 오는 “에너지 위기”

의 문제를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안보와 연관시켰다. 오바마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에

너지 자원의 수요공급 불일치보다는 한 단계 진보한 에너지 생산 및 소비를 환경문제로 연결시

켰다. 이런 배경에는 90년대 이후 글로벌 위협의 하나로 등장한 기후변화의 문제를 중장기적으

로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에너지 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에너지 독립’이라는 용어의 사용이다.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에서 기원한 이 용어가 최근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치적 의미에서 이 

용어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산 수입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자는 의미이다. 특히 

전체 수입의 약 30%를 차지하는 중동지역과 베네수엘라로부터의 석유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이

다. 이를 위해 국내 자동차 소비를 천연가스, 전기, 바이오연료를 사용하는 새로운 자동차를 개

발하거나 자동차 연비를 대폭 감소하는 에너지 효율성 등의 강조 혹은 석유소비를 줄이는 것이

다. 그러나 경제적 의미에서 에너지 독립은 에너지자원의 공급과 가격에서 안정성을 강조하는 

에너지 안보와 같은 의미이다. 이 용어와 함께 최근 미국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관련 용어들은 대

안 및 재생에너지와 녹색 및 비축 등이 있다. 이런 시대적 변화가 2011년 12월 국무부내에 에

너지자원국(Bureau of Energy Resources)의 설립과 에너지 협력외교가 등장한 주요 이유이다.

II. 에너지 협력외교의 배경 및 자원현황

1. 에너지 외교정책의 역사

미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최초의 쓰인 문헌은 2001년 5월에 발표한 국가에너지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현대 에너지 정책은 1859년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석유를 처음으로 

시추하면서 시작됐다. 이 후 1870년 록펠러(John D. Rockefeller)가 석유회사(Standard Oil 

Trust)를 설립하면서 미국 석유산업은 본격화됐다. 1880년대 중반 경 그는 미국 석유산업을 거

의 독점화했다. 이 회사가 현재의 엑슨 모빌(1998년 합병한 ExxonMobil)이다. 1890년 록펠러

의 석유회사에 대한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이 제정되었으나 이 법의 실행은 록펠러

의 로비로 인해 20년 후인 1911년에 실행되면서 록펠러의 회사는 여러 자회사로 분리 발전했

다.4) 1890년대 캘리포니아 주의 석유열풍은 1901년 텍사스에서 대량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석

유시추방식(충격식에서 회전식으로)이 개발되면서 1920년경에는 미국 내의 주요 석유생산은 텍

사스로 옮겨졌다.

1차 세계대전을 통해 각국은 향후 전쟁의 양상이 진지전에서 석유를 도구로 하는 기동전으로 

변할 것을 예측하고 석유의 중요성과 새로운 석유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걸프지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1928년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국제석유카르텔의 형성은 1928년 적선협정

(Led Line Agreement)처럼 산유국의 석유자원에 대한 착취의 시작이다. 1930년대 사우디아라비

아에서 대량의 유전이 발견되고 2차 세계대전의 과정에서 석유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면서 미

3 ) The  N ationa l Ene rgy Po licy  D eve lopm en t G roup (2001 ), pp .2∽ 9 .
4 ) Toy in  and  G enova (2005 ), pp .25-30 .



                                                                미국의 에너지 협력외교와 시사점
83

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중동지역에 석유관련 새로운 정치 및 외교질서가 형성됐다.5) 더구나 미

국계 석유회사들은 미국 내 석유생산이 머지않아 고갈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중동지역의 석유자원

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확대됐다. 또한 전후 국내에서 기차의 연료가 석탄에서 석유로 대체되고 

50년대 이후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미국 내 석유소비는 폭등하기 시작했다.

1960년 사우디아라비아와 베네수엘라가 주축이 되어 OPEC가 결성되고 1970년 걸프지역 국

가들을 중심으로 석유의 국유화가 진행됐다. 이것은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산유국과 석유회사와

의 생산협정이 기존의 특허협정(modern concession agreement)에서 수익배분협정(participation 

sharing agreement)으로 변화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산유국과 석유회사의 수익배분이 기존

의 20 vs. 80에서 50 vs. 50으로 변함을 의미한다.6) 이런 수익배분협정은 대체로 80년대까지 

유지됐다. 한마디로 이것은 국제석유가격의 결정을 기존의 석유회사에서 산유국이 결정하면서 

석유권력이 산유국으로 이전함을 의미했다. 한편 1956년 허버트(M. King Hubbert)의 석유생산

정점의 정확한 예측대로 1970년을 기점으로 미국에서의 석유생산이 하락하면서 중동지역의 석

유는 미국에게 더욱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그리고 1973년 제4차 중동전을 계기로 제1차 석유파

동이 발발했다.7) 소위 ‘석유의 정치적 무기화’이다. 결국 미국은 1975년 에너지정책 및 비축법

(The 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을 제정하여 전략비축유(Strategic Petroleum 

Reserve: SPR)를 설치하고, 1977년 에너지성를 창설하였으며, 1978년에는 국가에너지법(The 

National Energy Act)의 일부로서 국가에너지비축정책법(The National Energy Conservation 

Policy Act)을 제정하여 SPR를 확대했다.

1979년 이란 호메이니의 회교혁명과 제2차 석유파동 그리고 중동지역의 중요한 석유수송로인 

호르무즈 해역에서의 미국과 이란사이의 긴장관계는 급기야 미국에서 처음으로 석유관련 군사

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미국대통령의 외교선언인 카터독트린을 선포하게 만들었다. 이 선언

은 에너지 수송로의 확보를 위해 신속대응군(Rapid Deployment Joint Task Force)을 창설하게 

만들었다. 이런 군사적 수단은 레이건 행정부인 1983년에 중부사령부의 창설로 이어졌다. 이처

럼 중동지역은 오바마 행정부가 등장할 때까지 미국의 에너지 외교정책의 핵심이었다. 한편 2차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1980년 카터행정부는 국내적으로 처음으로 에너지안보법(The Energy 

Security Act)을 제정하여 석유가 아닌 대체연료 및 에너지의 개발과 리서치에 연방기금을 창설

했다.

그러나 1981년 레이건행정부(1981∽1988)가 등장하면서 카터의 대체에너지 개발정책은 취소

됐다.8) 1990년 부시행정부(1989∽1992)의 걸프전을 통한 미국의 군사력 개입에도 불구하고, 90

년대 클린턴 행정부(1993∽2000) 시대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의 소비에 따른 

대기 속으로 이산화탄소의 대량방출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심각한 영향을 제공한다는 논

리와 1997년 교토협약이 체결되면서 에너지소비와 환경문제가 새로운 글로벌 아젠다로 부상했

다. 이에 따라 미국의 에너지 정책도 조금씩 변화기 시작했다. 1992년과 1995년의 에너지정책

법(Energy Policy Act)과 2007년의 에너지독립 및 안보법(The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및 2009년의 미국 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은 모두 국내적 차원의 대안 및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5 ) 1944년  미 국 과  사 우 디 아 라 비 아 는  석 유 관 련  제 1차  비 밀 협 정 을  체 결 하 면 서  군 사 적  보 호 와  석 유 공 급 을  중 심 으 로  
특 별 한  동 반 자 관 계 를  형 성 했 다 . 제 1차  석 유 파 동  후 인  1974년 에 도  양 국 의  제 2차  비 밀 협 정 을  체 결 했 다 .

6 ) Toy in  and  G enova (2005 ), p .45 .
7 ) 1974년  미 국 과  사 우 디 아 라 비 아 는  제 2차  비 밀 석 유 협 정 을  체 결 하 면 서  유 명 한  '석 유 달 러  순 환 구 조 '를  형 성 했 다 .
8 ) S teven  Jonas, "D r. J.'s Com m enta ry : U S  Energ y Po licy , A  B rie f H isto ry ," 11 /25/2008 , 

h ttp ://b log .buzzfla sh .com /jonas/136 , 2012-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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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부시행정부(2001∽2008)가 등장하면서 5월에 제출된 체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의 하

나는 국내소비의 감축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활용과 알래스카의 석유자원의 개발을 통해 수입

석유를 줄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고서의 핵심은 해외에서 새로운 석유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며 

에너지 안보를 미국의 무역 및 외교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9) 해외에서의 

새로운 석유자원은 페르시아 만, 카스피해, 아프리카, 그리고 중남미를 지적했다. 특히 걸프지역

은 미국수입의 18%를 차지하고 그 지역에서의 높은 석유생산량은 세계석유가격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때문에 미국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문제는 석유생산

국의 국내투쟁과 반미감정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미국이 투자할 경우 유전지역 및 파이프라

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둔군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체니 보고서는 석유생산국들에 대한 외교 

및 군사적 전략을 강조한 것이다.

체니 보고서에 따라 2001년 아프간전과 2003년 이라크전은 기본적으로 석유운송로 및 석유

자원의 확보를 위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부시행정부의 글로벌 테러와의 

전쟁은 ‘글로벌 석유통제를 위한 전쟁’이었다. 한편 2004년 3월 미국 에너지부가 발표한 보고서

(Strategic Significance of America's Oil Shale Resource)는 석유 고갈사태에 대한 경고이며, 

2005년 2월 히르쉬 보고서(Peaking of World Oil Production: Impacts, Mitigation & Risk 

Management)는 석유 생산 정점에 대한 경고이다.10) 결국 부시 대통령은 2006년 1월 새로운 

에너지 정책(Advanced Energy Initiative)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에너지 공급의 안전성 확보”에

서 “소비감축 및 재생 가능 에너지의 개발”로 재정립했다. 이의 일환으로 2006년에 바이오연료 

안보법(The BioFuels Security Act)이 제안됐고 현재 새로운 수정안이 준비 중이다.

이라크전이 내전양상으로 확대되면서 2008년 1월 국제유가가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 돌파

하고 7월 역대 최고치인 147달러에 이르렀다.11) 글로벌 패권국가로서의 미국은 그것을 유지하

는 군사력의 원천소스인 에너지 확보는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다. 역사적으로 미서전쟁의 승리를 

계기로 20세기 초반이래 미국은 글로벌 제국의 길을 걸었다. 그런 제국의 길은 필연적으로 막

대한 석유와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1차 및 2차 대전에 개입하면서 미

국은 점차적으로 국내 석유생산에 대한 점증하는 고갈과 해외의존에 대해 우려를 표현했다. 이

런 석유자원에 대한 열망이 필연적으로 해외 석유자원에 대한 전략적 획득으로 나섰으며, 그 과

정에서 미국의 국익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군사력를 동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잉태했다. 결국 

석유자원을 생산하는 국가들에서 전쟁과 분쟁에 군사력을 직간접적으로 동원하면서 미국은 필

연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정치폭력의 근원을 제공했다.

최근 북해유전 등 기존의 생산지역에서의 석유생산량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럴 경우 

새로운 자원이 발견되거나 개발되지 않을 경우 2020년경 걸프국가들의 석유수출비율이 현재의 

20% 수준에서 최고 50∽60%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것은 유럽국가들은 물론 중국, 인도, 일

본, 한국과 같은 에너지 소비국과 중동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중동국가들과의 외

교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냐 혹은 캐나다와 베네수엘라와 같은 새로운 오일샌드 개발지역에서의 

새로운 자원개발 지역을 위한 투쟁을 할 것이냐를 두고 고민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행

정부는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에너지정책을 더욱 정교화하여 10년 내에 국내소비의 감축, 재생

에너지의 활용, 국내생산의 증가를 통해 해외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자는 에너지 독립을 선

9 ) The  N ationa l Ene rgy Po licy  D eve lopm en t G roup (2001 ), Chap te r, 8 .
1 0 ) Robert H irsch가  미 국  에 너 지 부 의  요 청 에  의 해  발 간 한  소 위  “히 르 쉬  리 포 트 (The H irsch  Repo rt)”는  세 계 석 유

생 산 의  정 점 은  피 할  수  없 음 을  지 적 하 고  있 다 .
1 1 ) 2004∽ 2007년  동 안  6개 의  석 유 회 사 (ExxonM ob il, To ta l, She ll, BP , C hevron , and  ConocoPh illip s)의  총 수 익 이  

거 의  5 ,000억  달 러 에  이 르 렀 다 (Fo rtune w ebsite , "G loba l 500 ," August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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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했다. 특히 중동지역에서의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2. 화석연료의 현황

2010년의 경우 미국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약 83%가 석유, 천연가스, 석탄과 같은 화석연

료를 이용한다. 이중에서 37%는 석유, 25%는 천연가스, 21%는 석탄이다. 이처럼 미국에서 석

유소비율은 전 세계 석유소비율인 35%와 매우 유사하다.12) 미국에서 석유소비량의 약 70%는 

자동차와 같은 운송수단에서 발생한다. 이 비율 중에서 약 65%가 개인 자동차에서 소비된다. 

미국은 2025년까지 화석연료의 사용비율을 석유 32%, 천연가스 25%, 석탄 20%로 총 77%로 

낮추려고 한다. 나머지는 원자력의 경우 2010년 9%에서 2035년에도 9%를 유지하는 것이고 재

생에너지의 경우 2010년 7%에서 2035년까지 11%로 상승시키는 것이다.13) 특히 재생에너지 

중에서 옥수수에서 추출하는 바이오연료인 에탄올의 경우 2010년 1%에서 2035년에는 4%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은 2007년 옥수수 생산량의 25%를 에탄올

을 생산하는데 소비했고 2008년의 경우 18%를 소비했다. 결국 이것이 2007∽2008년 세계식량

가격 폭등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됐다.14) 

석유의 경우 <표 1>, <표 3>, <표 5>에서 보듯 2010년 미국의 원유매장량은 309억 배럴로 

세계비율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미국의 원유생산량은 하루 751만 배럴이고 원유소

비량은 1,915만 배럴이다. 따라서 <표 6>에 나타나듯 미국은 하루 1,164만 배럴을 매일 수입해

야 하고 이것은 세계수입량의 21.8%를 차지한다. 세계 원유생산율에서 8.7%에 불과한 미국이 

세계 원유소비율은 21.1%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인구의 약 5%를 구성하는 미국이 석유소비량

의 경우 그 네 배에 해당하는 2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결국 미국은 연간 약 70억 배럴을 

소비하는데 현재의 석유소비량을 유지할 경우 미국의 석유자원은 알래스카에서 새로운 석유자

원을 발견 혹은 개발하지 않는 한 10년 안팎에 고갈될 전망이다.

천연가스의 경우 <표 7>에서 보듯 미국은 7.7 TCM을 보유하여 세계 6위의 매장량을 보유하

고 있고 약 100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표 9>과 <표 10>에서 보듯 미국은 또한 천연가스

의 생산과 소비에서 세계 1위이다. 천연가스 생산량은 하루 611 BCM이고 소비량은 683 BCM

이다. 결국 부족분인 72 BCM은 주로 파이프라인으로 통해 캐나다(88%)에서 수입하고 나머지

는 트리니다드토바고와 러시아 등 5개 국가에서 LNG를 통해 수입한다.15) 더구나 미국은 기존

의 천연가스 외에도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셰일 가스(Shale gas) 매장량을 보유하

고 있다. 미국은 천연가스의 일종인 이 가스의 사용 비율을 2020년경까지 50%를 목표로 하고 

있다.16) 석탄의 경우 미국은 세계 1위의 매장량(27.5%)을 보유하고 있고 약 250년간을 생산할 

수 있다. 현재 수입량보다 수출량이 더 많으며 국내생산량이 국내소비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

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17) 

1 2 ) U S  Ene rgy In fo rm atio n  Adm in istra tion (2011 ), "O il P rices and  O u tlook ," N o vem ber 30 .
1 3 ) U S  E IA (2012 ), "U S  P rim ary  Ene rg y consum p tion  by fue l: 1980-2035 ," A nnua l Ene rgy O u tloo k 2012  Ea rly  

Re lease  O verv iew , Jan . 23 , p .7
1 4 )Ka th leen  k ing sbu ry (2007 ), A fte r the  O il C ris is , a  Food  C ris is , T im e , N o v . 16 , 

h ttp ://w w w .tim e .com /tim e/business/a rtic le /0 ,8599 ,1684910 ,00 .h tm l? iid= sphere-in line-s idebar
1 5 ) U S  Ene rgy In fo rm atio n  Adm in istra tion (2011 ), "N atu ra l G as Im po rts and  Expo rts ," June 13 .
1 6 ) Shaun  Po lcze r, “Sha le  expected  to  supp ly  ha lf o f N o rth  Am erica 's g as ,” C a lgary H era ld , 9  Ap ril 2009 .
1 7 ) U S  Ene rgy In fo rm atio n  Adm in istra tion (2011 ), "H ow  M uch  Coa l is Le ft," O ctober 11 . 그 러 나  미 국  정 부 당 국

의  발 표 와 는  달 리  석 탄 의  경 우 도  장 래  전 망 이  그 렇 게  밝 지 만 은  않 다 . 왜 냐 하 면  우 선  미 국 의  석 유 자 원 의  2/3이
상 의  소 비 가  주 로  교 통 수 단 으 로  이 용 된 다 . 따 라 서  석 탄 을  유 체 의  석 유 로  변 화 하 는  과 정 은  다 양 한  문 제 를  발 생
시 켜  별 로  도 움 이  되 지  않 는 다 . 또 한  현 재  미 국 의  보 유 하 고  있 는  석 탄 의  경 우  값 싸 고  양 질 의  외 국 산 에  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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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가 1990 2000
2010

매장량 비율
1 사우디아라비아 2,603 2,628 2,645 19.1%
2 베네수엘라 601 768 2,112 15.3%
3 이란 929 995 1,370 9.9%
4 이라크 1,000 1,125 1,150 8.3%
5 쿠웨이트 970 965 1,015 7.3%
6 UAE 981 978 978 7.1%
7 러시아 n/a 590 774 5.6%
8 리비아 228 360 464 3.4%
9 카자흐스탄 n/a 250 398 2.9%
10 나이지리아 171 290 372 2.7%
11 캐나다 112 183 321 2.3%

따라서 문제는 석유이고 더욱 큰 문제는 킹 허버트가 1956년에 정확히 예측했듯 미국은 

1970년에 석유생산의 정점에 도달했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했다. 이러한 국내생

산량의 감소는 해외수입량을 증가시키고 결국 현재처럼 석유의 해외의존도를 높였다. 미국의 수

입석유에 대한 해외의존도는 50년대 8%, 60년대 16%, 70년대 22%, 80년대 40%, 90년대 

50%, 2000년 61%, 2004년 65%, 2015년에는 70%를 넘을 전망이다.18) 비록 미국의 원유생산

량은 오바마 행정부의 국내원유 증산정책으로 인해 부시 행정부에 비해 다소 증가했지만 현재

의 석유소비량을 볼 때 미국은 상당기간 해외수입에 의존해야한다. 이런 현실이 부시 행정부 시

절부터 본격적으로 ‘에너지 독립’이라는 용어를 등장시키게 만들었다. 오바마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석유의 해외의존도의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의 일환이 재생에너지 사용의 증대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미국의 에너지 사용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5년 이후에도 부동의 1위를 유지할 것이다.

한편 <표 11>에서 보듯 미국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유는 총수입량에서 1위는 캐나다(21%)

이다. 두 번째는 멕시코(13%)와 베네수엘라(10%)를 포함한 중남미에서 약 30%를 수입한다. 한

마디로 미국은 지리적으로 인근지역인 서반구에서 50% 이상의 석유를 수입하고 있다. 세 번째

는 나이지리아(11%) 등의 아프리카에서 약 20%를 수입한다. 네 번째는 사우디아라비아(12%)

를 포함한 걸프국가(바레인,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UAE)에서 약 20%를 수입한다. 그리고 

기타 국가들에서 10%를 수입한다.19) 2010년의 경우 미국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약 50%

를 OPEC 국가에서 충당했다. 이런 맥락에서 1977년 해외원유수입의 70%를 OPEC 국가에서 

수입한 것에 비하면 미국은 에너지 수입 다원화에 상당히 성공한 셈이다.20) 결국 해외에서의 

원유수입은 미국으로 하여금 이들 국가와 지역들에서 석유자원에 대한 협력외교를 강화하게 만

든다. 다만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해외에서 에너지자원의 확보를 위해 군사적 

수단이 아닌 외교적 수단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표 1> 국가별 원유매장량                    (단위: 1억 배럴)

채 굴 비 와  이 산 화 탄 소  방 출 량  등  여 러  가 지 를  비 교 할  때  장 래  수 입 할  가 능 성 을  배 제 하 지  못 한 다 .
1 8 ) 오 바 마  행 정 부 가  등 장 하 면 서  석 유 의  해 외 의 존 도 를  줄 이 려 는  에 너 지  정 책 으 로  인 해  자 체  생 산 량 을  증 가 시 켜  

2010년 에  석 유 사 용  중 에 서  수 입 량 이  일 시 적 으 로  50% 이 하 를  기 록 하 기 도  했 다 . 그 러 나  문 제 는  장 기 적  차 원 에 서  
알 래 스 카 의  석 유 자 원 을  개 발 하 거 나  대 체 에 너 지 (예 를  들 면  석 탄 으 로 부 터  메 탄 올 , 합 성 디 젤 , 가 솔 린  등 을  추 출 )
를  개 발 하 지  않 는  한  미 국 의  석 유 사 용 량 과  수 입 량 은  당 분 간  증 가 할  것 이 다 . 또 한  재 생 에 너 지 의  경 우  옥 수 수 를  
이 용 한  바 이 오  연 료 의  경 우  정 부 의  막 대 한  보 조 금 , 많 은  수 자 원 , 많 은  화 학 비 료 , 그 리 고  옥 수 수 -에 탄 올 을  소 비
할  때  발 생 하 는  공 기 오 염  등 으 로  인 해  비 효 율 적 이 다 . 또 한  자 연 자 원 을  이 용 한  재 생 에 너 지 의  경 우  초 기 비 용 이  
매 우  비 싸 고 , 고 기 술 과  하 부 구 조 가  필 요 하 며  간 헐 적 으 로  사 용 해 야 하 는  단 점 이  있 다 .

1 9 ) U S  Ene rgy In fo rm atio n  Adm in istra tion (2011 ), "Pe tro leum  Supp ly M on th ly ," M ay .
2 0 ) U S  Ene rgy In fo rm atio n  Adm in istra tion (2011 ), "O il Im po rts and  Expo rts ," June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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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국 338 304 309 2.3%
총계 7,933 9,436 11,908 86.1%

세계총계 10,032 11,049 13,832 100%

순위 국가 1990 2000
2010

매장량 비율
1 중동 6,596 6,967 7,525 54.4%
2 중남미 1228 1181 2508 18.1%
3 유럽 및 유라시아 808 1,079 1,397 10.1%
4 아프리카 587 934 1,321 9.5%
5 북미(미국/캐나다) 450 487 629 4.6%
6 아시아 및 태평양 363 401 452 3.3%

세계총계 10,032 11,049 13,832 100%
OPEC 7,634 8,497 10,684 77.2%

순위 국가 2000 2005
2010

생산량 비율
1 러시아 654 955 1,027 12.9%
2 사우디아라비아 950 1,111 1,001 12.0%
3 미국 773 690 751 8.7%
4 이란 386 423 425 5.2%
5 중국 325 364 407 5.2%
6 캐나다 272 304 334 4.2%
7 멕시코 345 376 296 3.7%
8 UAE 262 298 285 3.3%
9 베네수엘라 324 294 247 3.2%
10 쿠웨이트 221 262 251 3.1%
11 이라크 261 183 246 3.1%

총계 4,773 5,260 5,270 64.2%
세계총계 7,489 8,149 8,210 100%

순위 국가 2000 2005
2010

생산량 비율
1 중동 2,355 2,549 2,519 30.7%
2 유럽 및 유라시아 1,495 1,754 1,766 21.5%
3 북미(미국/캐나다) 1,045 994 1,085 13.2%
4 아프리카 780 990 1,010 12.3%
5 중남미 1,026 1,066 995 12.1%
6 아시아 및 태평양 787 796 835 10.2%

세계총계 7,489 8,149 8,210 100%
OPEC 3,115 3,495 3,432 41.5%

출처: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1, p.6.

<표 2> 지역별 원유매장량                    (단위: 1억 배럴)

기본출처: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1, p.6.

<표 3> 국가별 원유 생산량                 (단위: 1만 배럴/일)

출처: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1, p.8.

<표 4> 지역별 원유생산량                 (단위: 1만 배럴/일)

기본출처: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1, p.8.



   APRC 정책포럼 에너지 협력외교의 현황과 방향성
88

순위 국가 2000 2005
2010

소비량 비율
1 미국 1,970 2,080 1,915 21.1%
2 중국 477 694 906 10.6%
3 일본 553 533 445 5.0%
4 인도 226 257 332 3.9%
5 러시아 270 278 320 3.7%
6 사우디아라비아 158 200 281 3.1%
7 브라질 202 208 260 2.9%
8 독일 275 260 244 2.9%
9 한국 225 231 238 2.6%
10 캐나다 192 223 228 2.5%

총계 4,548 4,756 4,888 58.3%
세계총계 7,661 8,413 8,738 100%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비율
수입 1,109 1,353 1,361 1,363 1,287 1,145 1,169 21.8%

캐나다 125
아프리

카
112

중남미 173
중동 86

러시아 37
유럽 34

순위 국가 1990 2000
2010

매장량 비율
1 러시아 n/a 42.3 44.8 23.9%
2 이란 17.0 26.0 29.6 15.8%
3 카타르 4.6 14.4 25.3 13.5%
4 투르크메니스탄 n/a 2.6 8.0 4.3%
5 사우디아라비아 5.2 6.3 8.0 4.3%
6 미국 4.8 5.0 7.7 4.1%
7 UAE 5.6 6.0 6.0 3.2%
8 베네수엘라 3.4 4.2 5.5 2.9%
9 리비아 2.8 4.1 5.3 2.8%
10 알제리아 3.3 4.5 4.5 2.4%

총계 46.7 115.4 144.7 77.2%
세계총계 125.7 154.3 187.1 100%

순위 국가 1990 2000
2010

매장량 비율
1 중동 38.0 59.1 75.8 40.5%

<표 5> 국가별 원유소비량                 (단위: 1만 배럴/일)

출처: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1, p.9.

<표 6> 미국의 원유 수입                  (단위: 1만 배럴/일)

출처: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1, p.9.

<표 7> 국가별 천연가스 매장량                  (단위: TCM)

출처: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1, p.20.

<표 8> 지역별 천연가스 매장량                  (단위: T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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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 및 유라시아 54.5 55.9 63.1 33.7%
3 아시아 및 태평양 9.9 12.3 16.2 8.7%
4 아프리카 8.6 12.5 14.7 7.9%
5 북미(미국/캐나다) 9.5 7.5 9.9 5.3%
6 중남미 5.2 6.9 7.4 4.0%

순위 국가 2000 2005
2010

생산량 비율
1 미국 543 511 611 19.3%
2 러시아 529 580 589 18.4%
3 캐나다 182 187 160 5.0%
4 이란 60 104 139 4.3%
5 카타르 24 46 117 3.6%

순위 국가 2000 2005
2010

소비량 비율
1 미국 661 623 683 21.7%
2 러시아 354 400 414 13.0%
3 이란 63 105 137 4.3%
4 중국 25 47 109 3.4%
5 일본 72 79 95 3.0%

국가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비율(2010)
캐나다 1,603 1,778 1,861 1,928 1,899 1,929 20.9
멕시코 1,556 1,577 1,409 1,187 1,092 1,152 12.6
사우디 OPEC 1,445 1,423 1,447 1,503 980 1,082 11.8

나이지리아 OPEC 1,077 1,037 1,084 922 776 983 10.7
베네수엘라 OPEC 1,241 1,142 1,148 1,039 951 912 9.9

이라크 OPEC 527 553 464 627 449 415 4.5
앙골라 OPEC 456 513 498 504 448 383 4.2

콜롬비아 156 141 137 178 251 338 3.7
알제리아 OPEC 228 362 443 312 281 328 3.6
러시아 199 108 112 116 230 269 2.9
브라질 94 133 165 231 295 255 2.8

에콰도르 OPEC 276 272 198 214 181 210 2.3
쿠웨이트 OPEC 227 179 175 206 180 195 2.1

영국 224 130 101 78 103 120 1.3
총계* 10,094 10,093 10,004 9,755 8,969 9,172 (93.4%)
OPEC 4,816 4,783 5,388 5,415 4,355 4,553 49.6%

Persian Gulp 2,207 2,160 2,115 2,340 1,656 1,694 18.5%
non-OPEC 5,278 5,310 4,616 4,340 4,614 4,619 50.4%

기본출처: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1, p.20.

<표 9> 국가별 천연가스 생산량               (단위: BCM/일)

출처: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1, p.22.

<표 10> 국가별 천연가스 소비량              (단위: BCM/일)

출처: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1, p.23.

<표 11> 국가별 미국의 원유 수입량(10만 배럴 이상)     단위: 1,000 배럴

출처: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Petroleum and Other Liquids

* 위의 14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를 의미하며 위의 14개 국가가 총수입의 93.4%를 차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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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순위 국가명 생산 순위 생산량 수출량 수출비율 전체비율
1 캐나다 6 3,336 1,929 58%(1) 20.9%
2 멕시코 7 2,958 1,152 39%(5) 12.6%
3 사우디 OPEC 2 10,007 1,082 11% 11.8%
4 나이지리아 OPEC 12 2,402 983 41%(4) 10.7%
5 베네수엘라 OPEC 9 2,471 912 37%(6) 9.9%
6 이라크 OPEC 11 2,460 415 17% 4.5%
7 앙골라 OPEC 15 1,851 383 21% 4.2%
8 콜롬비아 801 338 42%(3) 3.7%
9 알제리아 OPEC 16 1,809 328 18% 3.6%
10 러시아 1 10,270 269 3% 2.9%
11 브라질 13 2,137 255 12% 2.8%
12 에콰도르 OPEC 495 210 42%(2) 2.3%
13 쿠웨이트 OPEC 10 2,508 195 8% 2.1%
14 영국 20 1,339 120 9% 1.3%

총비율 93.4%

<표 12> 2010년 미국으로의 석유수출국(일 10만 배럴이상)

III. 에너지 협력외교: 대내적 차원의 현황과 평가

1. 부시행정부

오바마 행정부가 등장하기 전에 기본적인 미국의 에너지 안보전략은 냉전동안에는 소련과의 

이데올로기 차원의 적대적 대결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은 석유회사를 통해 제3세계에 지원을 실

시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이란의 경우 1953년 CIA을 통해 합법적으로 선출되고 자원의 국유

화를 선언한 이란의 모사데크 민족주의자 정부를 무력으로 전복하고 친미 팔레비 왕조를 등장

하게 만들었다. 마찬가지로 1964년에도 CIA를 통해 이라크 후세인의 군사쿠데타를 지원하여 이

라크에 친미정권을 등장하게 만들었다. 또한 70년대 친미정권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베네수엘라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 전략비축유((strategic petroleum reserves: SPR)를 확보했다. 1980년의 

경우 이란에 반미국가가 등장하자 당시 카터 행정부는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의 에

너지 수송루트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행동도 불사한다는 카터독트린을 선언했다.

90년대 이후 탈냉전 동안에는 제2의 중동이라는 카스피해의 에너지 자원을 서방세계로 공급

하기 위해 BTC 및 TAP 파이프라인의 건설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존

의 카스피해 에너지 자원의 러시아 영토를 이용한 석유수송 독점권의 해체와 반미국가인 이란

루트를 배제하는 차원이었다. 또한 카스피해 국가들로 하여금 정치, 경제, 군사원조를 추진하여 

친미정권으로 유도하고 이들 지역에서 군사거점의 확보와 석유회사를 통해 석유자원의 확보에 

전력을 질주했다. 미국의 해외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성은 부시행정부(2001∽2008)에서도 변치 

않았다. 2002∽2008 동안 연방정부의 총보조금은 화석연료에 대해 720억 달러인데 반해 재생

에너지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조금은 290억 달러에 그쳤다.21)

2006년 발의한 에너지외교안보법안(The Energy Diplomacy and Security Act)은 2007년에 

수정 없이 다시 상정됐다. 2007년 미국 상원의 외교관계위원장 루가르(Richard Lugar)는 에너

지 이슈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는 이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미국과 함께 급속한 경

2 1 ) Env iro nm en ta l Law  In stitu te (2009 ), E stim ating  U .S . G o vernm en t Sub sid ie s to  Ene rgy Sou rces : 2002-2008 , 
Sep ., p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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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과 인도와 같은 국가와 전략비축유 등과 같은 이

슈들에 대해 공식적인 협력협정을 체결하여 그들을 국제적인 시스템으로 유도하여 에너지 공급

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나아가 에너지 확보를 위한 상호 투쟁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 법

안은 또한 중남미 국가들과의 지역적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22) 핵심조항은 ① 주요 에너지 

생산국과 소비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수립; ② 에너지 소비국으로 급등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

와 석유위기 대응 메커니즘의 수립; ③ 또한 중남미 국가들과 석유위기 대응 메커니즘의 수립; 

④ 장관급으로 구성하는 서반구 에너지 협력포럼(에너지 위기 구상, 에너지 지속가능성 구상, 

발전을 위한 에너지 구상 등)의 결성이다.

이 법안은 입법화되지는 못했고 대신 국내적 차원의 에너지독립 및 안보법(The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이 통과됐다. 이 법안의 핵심은 수입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

시키기 위해 자동차 연비의 향상, 강제적인 재생에너지의 사용, 바이오 연료사용의 고무 등이다. 

원래 이 법안은 21세기 포괄적 에너지 전략을 위해 2005년 제정된 에너지정책법(The Energy 

Policy Act)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한 것이다.

2. 오바마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관련 소위 오바마 독트린은 부시 행정부의 글로벌 테러와의 10년 동안

에 부시 독트린에서 표현된 일방적 개입주의를 배제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협상(negotiation)’과 

‘협력(collaboration)’을 통한 해결이다.23) 이런 계획은 2010년 5월의『국가안보전략』에서 체계

화됐다. 기존의 글로벌 차원의 반미에 대한 새로운 대안적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외교’와 미국

의 원조의 도구로서의 ‘발전’을 강조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외교를 총괄하는 클린턴 국무장관도 

스마트 파워를 강조하면서 미국 외교정책의 추진에서 외교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자원국

을 신설했다. 이 기관의 신설은 오바마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국내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보완한 것이다. 초대 국장(Carlos Pascual)도 미국은 지속적으로 사우디와 러시아와 같은 

에너지 강대국과의 외교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중국과 인도

와 같은 거대 에너지 소비국들이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에너지 강대국과의 외교관계를 

강화하고 결국 국제유가를 지속적으로 점증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24)

오바마 행정부의 에너지관련 정책은 기본적으로 부시행정부에서 제정된 2005년의 에너지 정

책법과 2007년의 에너지독립 및 안보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2008년 9월 미국 상업회의소의 

연구소는 미국의 장기적인 에너지 전략안(Blueprint for Securing America's Energy Future)을 

제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취임 직후인 2009년 1월 보완된 새로운 에너지 정책

을 제시했다. 핵심내용은 기후변화를 고려한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정책, 중동과 베네수엘라로

부터의 수입석유의 감소, 국내석유생산의 증가 등이다. 부시 행정부가 교토협정의 서명을 거부

했으나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기후변화에 대한 UN 기본협정(코펜하겐 협정)을 준수하기 위

해 이산화탄소의 방출을 줄이는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정책을 제시했다.25) 그러나 2010년 10월 

오바마 행정부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는 경기회복에 대한 문제, 헬스케어

의 개혁, 멕시코 걸프 만에서 기름 유출사건 등으로 인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2 2 ) M . K . Bhad rakum ar, Am erican 's ene rg y d ip lom acy in  a  m u ltip o la r w o rld , h ttp ://w w w /ind ia-em ia r.com , 2006 .
2 3 ) 이 에  대 해  공 화 당 을  중 심 으 로  미 국  내  보 수 파 는  오 바 마  정 책 을  이 상 주 의 라 고  비 판 했 음 (Co lm es 2008 ).
2 4 ) Lau ra  Rozen , "Ene rgy D ip lom acy" Yahoo  N ew s, D ec . 7 , 2011 .
2 5 ) 코 펜 하 겐  협 정 에  따 라  2050년 까 지  이 산 화 탄 소  방 출 량 을  50%  감 소 하 는  것 으 로  미 국 은  2020년 까 지  이 산 화 탄

소  방 출 량 을  2005년 도  수 준 아 래 인  17% 를  낮 추 는  안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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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에너지안보정책을 발표했다. 핵심내용은 자동차연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과 알래스카를 비롯한 국내 유전의 개발과 생산을 통해 에너지자원의 해

외수입을 감소한다는 계획이다.26) 2010년 4월에 발표한 오바마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기본은 

2009년 제정된 미국 회복 및 재투자법(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에 근거

한 에너지 사용과 환경보존의 조화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너지 기술의 개발(바이오 연료)

과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이산화탄소의 방출량을 줄이고 국내생산량의 증산과 에너

지 자원의 다양화로 에너지의 해외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다.27) <표 11>에서 보듯 미국은 해외로

부터의 석유의존도를 점차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에

너지 정책은 국내적으로 에너지 절약과 효율을 강조하고 대외적으로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줄이

는 입법의 제정이다. 이것은 현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0% 감소시켜 2050년까지 1990년대

의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2015년까지 전체 에너지 사용 중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25%까지 상승시키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중국과 유럽연합이 2020년까지 에너지 총사용량의 20%를 신

재생에너지의 사용에 목표로 둔 것과 유사하다.28) 문제는 미국의 경우 석탄생산지를 근거로 하

고 있는 많은 주들이 공화당의 정치적 지지기반이기 때문에 입법에서 난항을 격고 있다는 사실

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2009년 클린 에너지 및 안보법(The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은 국내적으로 기후변화를 고려한 법안으로 민주당 하원의원이 발의하여 하원에서

는 근소한 차로 통과되었지만 상원에서는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2011년 연두교서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2035년까지 전력생산의 80%까지 풍력, 태양력, 핵에

너지, 클린 석탄, 천연가스 등의 클린 에너지의 사용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달했다. 

이와 함께 “미래 에너지 정책의 청사진(a Blueprint for A Secure Energy Future)”은 2025년까

지 수입석유의 1/3까지 감소를 목표로 한다. 문제는 최근까지 미국의 전력생산의 대부분은 석탄

을 이용하고 있는데 올해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 여부를 떠나 이 목표를 달성

하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다. 우선 전력생산을 위한 에너지 자원의 51%가 석탄인데 석탄을 생산

하는 대부분의 주들이 공화당을 지지하고 있으며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핵에너지의 확

산 사용에 대해 미국의 여론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29) 또한 현재 미국의 재정위기를 볼 때 재

생에너지에 투자하는 800억 달러의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오바마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주로 국내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부시 행정부와

는 달리 대외적 차원의 에너지 자원의 확보를 위한 에너지 협력외교는 쉽지 않는 전망을 주고 

있다. 더구나 중국, 인도, 러시아와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생산국과의 대외적 차원의 에너지 협

력외교도 주로 자원확보의 측면보다는 기후변화를 강조하는 에너지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첫째, 앞에서 지적한 2010년의 경우 중남미 지역(30%)과 아프리카 지역(20%)에서 수입하는 

2 6 ) H erm an  E . D a ly (2006 ). "Su sta inab le  D eve lopm en t: D e fin itio n s, P rin c ip les , Po lic ie s ," The  Fu tu re  o f 
Su sta inab ility (Sp ringer), pp .257 ; CN N , "O bam a energy p lan  w ou ld  open  A tlan tic  and  Gu lf d rilling ,"  M arch  
31 , 2010 , h ttp ://a rtic le s .cnn .com /2010-03-31/po litics/obam a .ene rg y_1_d rilling -energ y-sou rces-c lean -energy?_s=  
PM :PO LIT ICS

2 7 ) 2009년 에  법 의  일 부 에  따 라  34억  달 러 를  투 자 하 여  2030년 까 지  4% 의  전 력 사 용 을  감 소 , 2012-2016년 까 지  에
너 지 효 율 성 을  강 조 하 고  자 동 차 의  경 우  갤 런  당  35 .5  마 일 일  주 행 , 바 이 오 연 료 (b io fue ls) 지 원  프 로 그 램 , 이 산 화
탄 소 의  방 출 을  줄 이 고  환 경 안 보 를  강 화 .

2 8 ) Bann ing  G arre tt, "U S-Ch ina Re la tion s : The  Chang ing  C lim ate  o f D ip lom acy ," A tlan tic  Counc il, 07 /14/2009 .
2 9 ) K im  Ch ipm an , “O bam a ’s N uc lea r-Pow er P lan  Se t Back by  Japan  Q uake A fte rm ath ,” B loom berg  

Businessw eek , M arch  14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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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량은 약 50%에 이른다. 문제는 이들 지역들의 주요 석유생산국들이 미국에 비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인 반미국가 혹은 아프리카의 경우 많은 지역에서 석유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

실이다. 더구나 이들 반미국가의 지역에서 중국의 공격적 투자가 더욱 강해지고 있어 장래 미국

의 에너지수급에 심각한 위협을 제공하고 있다. 결국 현재 이들 지역에서의 원유수입은 가까운 

미래에 에너지수급에 있어서 항상 불안정성을 보일 것이다.

둘째, 중동지역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를 포함한 국가들의 테러행위와 내전이다. 9/11 

테러범의 21명 중에서 18명이 사우디아라비아출신이다. 만약 사우디아라비아가 친미국가가 아

니라면 그 국가는 아프간이나 혹은 이라크처럼 미군의 직접적 군사적 행동의 대상이었다. 전통

적으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앞에서 지적했듯 군사적 보호와 안정적 석유공급이라는 1∽2

차 비밀협정에 의해 상호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일부 극

소수 왕족에 의한 석유자원이 국유화를 넘어 사유화의 모습은 항상 호전적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반미주의자들의 타도대상이 되고 있어 언제든지 제2 혹은 제3의 빈 라덴이 등장할 수 있는 정

치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라크 역시 극소수의 미군 병력을 제외하고 철수가 이

루어졌지만 전통적 수니파와 시아파의 종교적 분쟁과 투쟁은 물론 쿠르드족이 거주하는 석유생

산지에서의 외국계 석유화사와의 계약체결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과 투쟁은 미

래에도 여전히 정치적 불안정을 형성할 것이다.

셋째, 2010년의 경우 미국은 수입원유의 약 21%를 캐나다로부터 획득하고 있다. 문제는 캐

나다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대부분은 캐나다의 앨버타 주에서 존재하는 오일샌드에서 추출한 것

이다. 오일샌드에서 추출하는 원유는 전통적 원유생산지역과는 달리 비전통적 원유라고 지칭한

다. 왜냐하면 오일샌드에서 추출하는 비전통적 원유는 전통적 원유보다는 더 많은 물과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더 많은 탄산가스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이 캐나다에

서도 심각한 수질, 토양, 산림, 대기오염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캐나다에서 추출하는 비전

통적 원유를 미국으로 운송하는 파이프라인(Kiston)의 건설을 두고도 미국에서 엄청난 논쟁을 

유발하고 있다. 1997년의 교토의정서의 기준을 맞추려면 캐나다 오일샌드의 개발은 환경오염을 

덜 발생시키는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되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 오일샌드에 대한 개발에 국내외

적으로 심각한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넷째, 중국, 인도와 같이 세계인구의 40%를 차지하는 거대 국가에서의 경제성장은 이들 국가

들에게 성장의 원동력이 에너지 수급에 심각한 위협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해외자원

에 대한 공격적 투자와 개발이 미국으로 하여금 해외에서의 에너지수급에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결국 이들 국가와 군사적 대결이 아닌 비군사적인 경제적 대결이 과거와는 달리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국가와 함께 에너지 자원의 강국들인 러시아와 이

란과 같은 국가들도 자원의 무기화를 추진하거나 반미 에너지동맹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해

외에서의 원유수입의 위협요인들이 미국으로 하여금 이들 국가와 지역들에서 에너지 자원의 획

득을 위한 새로운 협력외교를 추진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 지역과 국가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인 

에너지 협력외교를 4장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자.

IV. 에너지 협력외교: 대외적 차원의 현황과 평가

에너지 자원의 협력외교란 기본적으로 탐사, 개발, 생산 등 상류부분(up-stream sector)을 의

미한다. 미국의 석유회사가 생산국과 협정을 맺을 경우 미국이 생산국과의 외교적 채널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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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또한 미국은 전쟁이 아닌 해외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의 

확보와 수입을 위해 2009년도 국방부 예산의 약 20%인 1,000억 달러를 에너지 자원의 접근과 

안전을 위해 소비하고 있다.30) 이 중에서 평화 시에 미군 주둔이 약 50%인 500억 달러가 걸프

지역에서 소모된다. 이 외에도 미국의 에너지 자원의 확보를 위한 군사적 보호조치는 유럽사령

부(US European Command)가 BTC(Baku-Tbilisi-Ceyhan) 파이프라인을 담당하고 있다. 나이

지리아, 수단, 앙골라, 리비아 등 아프리카 지역 석유자원의 군사적 보호를 위해 아프리카사령부

(US African Command)는 2007년 10월에 창설됐다. 

오바마 대통령 자신이 에너지 사용이 환경 및 기후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철학적 인식

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미국의 에너지 자원의 협력외교는 거대한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

과 인도와의 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확보를 위해 상호 전략적 협력을 그리고 러시아와 같은 에

너지 강대국과도 안정적 수급을 위한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장래 이들 

국가와의 집단 에너지 안보를 추진할 수도 있다. 또한 에너지 생산국이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인도적 지원과 ODA를 통한 상호 외교적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적 차

원에서 거시적인 에너지 정책 및 전략과는 달리 지역적 차원에서 미국의 에너지 협력외교는 많

은 저항을 받고 있다. 이를 지역적으로 살펴보자.

1. 라틴아메리카: 멕시코, 베네수엘라, 브라질을 중심

2차 대전이후 90년대 냉전이 붕괴될 때까지 미국의 대중남미 외교정책은 소련, 중공, 북한, 

쿠바와 같은 공산국가들이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경제적 안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다. 이런 정책의 하나가 독재든 민주든 관계없이 중남미에서 친미국가들의 등장을 선호하게 만

들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남미에서 최초로 선거에 의해 당선된 칠레의 아옌데 사회주의 정권

처럼 칠레 군부로 하여금 쿠데타에 개입하도록 미국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 이런 미국의 정

책은 중남미 많은 국민들에게 반미감정을 조장하도록 부추였다. 결국 2000년 중남미 많은 국가

에서 민주적 선거로 반미 및 사회주의 정권의 등장을 초래했다.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가 베네수

엘라의 차베스 정권이다. 냉전이 종식된 2000년대에도 미국의 이와 같은 반미 차베스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 쿠데타를 후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0년의 경우 지역적으로 미국이 해외에서 원유수입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지역은 바로 중

남미로 총수입량의 31%를 차지한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중남미 국가들로부터 원유수입량은 

<표 11>에서 보듯 2005년 이래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010년 다소 상승했지만 장

래의 전망은 밝지 않다. 핵심적 이유의 하나는 부정부패와 부적절한 투자로 인한 멕시코의 생산

량 감소이고 다른 하나는 반미국가인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이 향후 미국보다는 중국 등의 

다른 국가로 수출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미국의 석유관련 해

외의존도에서 중남미가 차지하는 부분이 인접지역이라는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이처럼 중요함

에도 불구하고 역대 미국 행정부의 대중남미 에너지 외교안보는 거의 무시에 가깝다고 할 정도

로 무관심했다.

베네수엘라는 차지하더라도 국가별로 캐나다 다음으로 2위인 멕시코의 경우도 최근 미국 국

경지대에서의 마약폭력과 테러, 미국으로부터의 총기밀매, 멕시코로부터의 불법이민문제 등으로 

인해 양국의 국경지대가 긴장상태에 이르고 있다. 더구나 멕시코 마약카르텔로부터의 석유 파이

3 0 ) Jo hn  Ra inw ate r(2009 ), "D ip lom acy and  the  G loba l Ene rgy Econom y: A  N ew  Fron tie r," PeaceA ctionW est.o rg , 
O ct. 15 , h ttp ://b log .peaceactionw est.o rg /2009/10/15/d ip lom acy-and -the-g loba l-energy-  
econom y-a-new -fron tie r/



                                                                미국의 에너지 협력외교와 시사점
95

프라인으로부터의 불법채취는 2004년 102건에서 2009년 462건으로 폭등했다. 그리고 이를 대

부분(하루 평균 8,500배럴)은 미국으로 불법밀매를 통해 연간 약 4,600만 달러의 불법수익을 획

득한다.31) 멕시코 마약카르텔은 콜롬비아 좌파 게릴라(ENL)처럼 국가에 대항하는 수단의 하나

로 석유의 불법채취와 밀매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반미정권의 등장에서 미국의 가장 커다란 딜레마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이다. 베네수엘라의 매장량은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약 2,000억 배럴이지만 비전통적 석

유인 오일샌드를 합치면 현재 전 세계 매장량에 버금가는 약 1조 2,000억 배럴로 추정하고 있

다. 1942년 미국과 베네수엘라사이의 최초의 석유협정이 체결된 이래 베네수엘라는 지속적으로 

친미정권이 등장했고 미국의 안정적 석유자원의 공급처였다. 따라서 미국과 근거리인 에너지 공

급처로서의 베네수엘라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차베스 반미정권이 일련의 석유산

업의 국유화를 통해 베네수엘라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ExxonMobil, BP, CoconoPhillips)을 

고가의 로열티를 물도록 하여 철수시키거나 미국기업이 소유한 오일샌드지역을 국유화를 통해 

철수시키게 만들었다. 석유산업의 국유화는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2006년 남아메리카에서 베

네수엘라 다음으로 원유매장량을 보유한 볼리비아도 했으며 에콰도르는 2010년 관련법을 개정

하여 석유산업을 국유화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국유화외에도 미국의 자원확보를 위한 위협은 중국의 대중남미에 대한 공격적 진출이다. 베네

수엘라가 가장 적극적으로 새로운 공급처인 중국을 선호하고 있다. 왜냐하면 석유자원의 수출에

서 미국의존도인 베네수엘라의 입장에서 중국의 등장은 베네수엘라 에너지자원의 수출 다양화

에 최고의 고객이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급격히 필요한 에너지 자원의 확보를 위해 에너지 강

대국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다. 중국은 2002년 이래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천연가

스 생산국인 볼리비아, 주석 생산국인 칠레, 그리고 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에게도 공격적인 

자원외교를 펼치고 있다.32) 2008년 중국은 에너지 및 광물자원을 위한 100억 달러를 중남미에 

투자했다.33) 이 외에도 중국은 2006년 에콰도르에서 활동하는 캐나다 소유의 석유회사를 컨소

시엄을 구성하여 14억 달러에 매수했다. 에너지 강국인 러시아 또한 베네수엘라와 2009년 에너

지, 국방, 무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40억 달러의 러시아제 무기를 베네수엘라에 수출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반미국가인 이란도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에 접근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 가상적인 적대국 혹은 반미국가들이 중남미 에너지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남미 에너지 자원외교는 미국의 지정학적 인근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후

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탈냉전 이후 특히 2000년대 이후 미국의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정책

은 마약밀매를 제외하고는 중남미는 미국 외교정책에서 큰 관심으로 유도하지 못했다. 이런 미

국의 중남미에 대한 외교적 무관심은 세계 2위의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을 대

신하는 새로운 에너지 수입국으로 부상하게 만들었다. 에너지관련 중국의 타깃은 중남미에 있는 

OPEC 국가(베네수엘라, 에콰도르)에 우선적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중남미에 대한 중국의 외교

적 접근은 에너지 수입도 중요하지만 이들 에너지 수출국을 중국 상품의 최대 수입국으로 변하

게 만들고 있다. 중남미에서 전통적 반미성향과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대중남미 에너지 외교협

력을 쉽지 않게 만들고 있다.

중국의 중남미에 대한 외교적 접근은 미국으로 하여금 바이오연료의 대국 브라질과의 협력관

3 1 ) 이 상  N ancy E . B rune , "La tin  Am erica : A  B lind  Spo t in  U S Energy Secu rity ," Jo u rna l o f Ene rgy Secu rity , 26  
Ju ly , 2010 , pp .1 -2 .

3 2 ) Juan  Fo re ro , "Ch ina 's O il D ip lom acy in  La tin  Am erica ," The  N ew  Yo rk  T im es, M arch  1 , 2005 .
3 3 ) N ancy E . B rune , "La tin  Am erica : A  B lind  Spo t in  U S Energ y Secu rity ," Jou rna l o f Ene rg y Secu rity , 26  Ju ly , 

2010 , p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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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유도하게 만들었다. 브라질은 자동차 연료의 약 45%를 바이오연료인 에탄올(ethanol)을 

사용하고 있다.34) 미국의 에타놀이 옥수수로부터 합성이 된다면 브라질의 에탄올은 사탕수수에

서 생성된다. 이 때문에 전자의 경우 이산화탄소의 방출과 글로벌 식량안보에 위협적인 존재의 

하나로 등장하지만 후자의 경우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20% 수준의 이산화탄소의 방출과 식

량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석유와 천

연가스 등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또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이산

화탄소의 배출이 많은 것을 피하면서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를 위한 브라질 에탄올 연료는 미국

에게 좋을 사례가 되고 있다.35) 한마디로 브라질의 에탄올 연료는 에너지안보와 환경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되고 있다.

문제는 에탄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브라질의 에너지관련 상호협력은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맥락에서 2010년 세계 에탄올 생산

의 88%를 차지하는 미국과 브라질은 이미 2007년 미국의 부시대통령과 브라질의 룰라(Lura) 

대통령사이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기반으로 미국은 차베스 정권을 견제하고 반미

감정이 높은 중남미 국가들과의 새로운 외교관계 수립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에탄올 

협정에 대한 문제는 미국 측에 있다. 왜냐하면 미국 에탄올 생산자들이 이 협정에 반대하고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의회는 브라질산 에탄올의 미국 수입에 대한 관세부과(58센트)를 

2011년까지 연장했다.36) 올해 대선인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비록 에탄올 보조금의 대부분이 

농민보다는 정제업자에게 돌아가지만 브라질산 에탄올의 수입관세를 선거를 의식해서 더 연장

할 수 있다. 문제는 브라질의 입장에서 협상대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이 새로운 카드로 등장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브라질에 100억 달러의 차관제의를 발표했지만 

중국은 이미 브라질 국영석유회사(Petrobras)와 100억 달러의 전략적 개발협정을 체결했다.37) 

2011년 3월 오바마 대통령은 브라질을 방문하여 브라질이 새로 발견한 유전에 대해 미국이 브

라질의 최대 고객이 되는 것을 희망하면서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를 추구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대중남미 에너지 안보협력은 겨우 관심을 보

일 정도이지만 큰 진전은 없었다.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은 제5차 미주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중

남미 국가들과의 에너지, 안보, 무역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미주 에너지 

기후 파트너십(The Energy Climate Partnerships of the Americas: ECPA)』을 결성했다. 이 조

직은 에너지 효율성, 재생에너지, 깨끗한 화석연료의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향후 미

국의 관심여하에 따라 중남미 지역의 에너지 거버넌스의 모델이 될 수 있고 나아가 글로벌 에

너지 거버넌스의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클린턴 국무장관이 OPEC 국

가의 하나인 에콰도르를 방문했지만 에너지관련 용어는 단 한 단어도 언급하지 못했다.38) 이처

럼 정상회의 후 1년 동안 에너지관련 미국과 중남미의 관계에 큰 진전이 있지 못했다.

3 4 ) Joe l Ve lasco , "U S- B raz il Re la tion s : The  C ase  fo r B io fue ls Coopera tio n ," p rep ared  Testim ony be fo re  the  
House  Fo re ign  A ffa irs Com m ittee , Sub com m ittee  on  the  W este rn  H em isphere , Sep . 19 , 2007 .

3 5 ) 미 국 에 서  에 탄 올 의  사 용 은  2000년  1% 에 서  2010년  10% 로  증 가 했 다 . 이 것 은  2007년  제 정 된  에 너 지  독 립 안 보
법 (the Ene rg y Independence  and  Secu rity  A ct)에  따 라  미 국 은  2022년 까 지  재 생 에 너 지  자 원 사 용 이  360억  갤
런 을  요 구 하 기  때 문 이 다 .

3 6 ) 전 통 적 으 로  미 국 은  해 외  석 유 의  수 입 에  대 한  수 입 관 세 를  부 과 하 지  않 았 다 . 
3 7 ) G ary  P . Jackson , "U SA 's $10  B illio n  to  B raz il he lp s Ch ina  N O T USA ,"  

h ttp ://fo rum s.m o to rtrend .com /70 /9088227 /the-d rive - in /u sas-10-b illio n -to -b raz il-he lp s-ch ina-no t-u sa/ index .h tm
l, 2012년  2월  15일 .

3 8 ) N ancy E . B rune , "La tin  Am erica : A  B lind  Spo t in  U S Energ y Secu rity ," Jou rna l o f Ene rg y Secu rity , 26  Ju ly , 
2010 , p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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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를 중심

아프리카에 있는 OPEC 국가는 나이지리아, 앙골라, 알제리아, 리비아 등 4개국이다. 미국이 

아프리카의 주요 석유생산국들인 나이지리아, 앙골라, 알제리아 등지에서 수입하는 수입량은 약 

20%를 차지한다. 그러나 <표 11>에서 보듯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수입량을 비교해보면 

2007년까지 상승하다가 2009년까지 하락하고 2010년 조금 상승하는 추세이다. 미국은 리비아

로부터 2010년 하루 43,000 배럴을 수입하고 있다. 2007년 하루 84,000 배럴을 수입한 것에 

비하면 50% 감소했지만 향후 리비아의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지면 리비아에서도 하루 10만 배

럴 이상의 원유수입을 희망하고 있다.

2008년 미국 대선 캠페인 시절 오바마 후보는 아프리카의 빈곤을 추방하고 번영을 추진하는 

외교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 오바마 대통령이 국무성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였던 수잔 라이스(Susan Rice)를 UN 대사로 임명할 때 만에도 오바마의 아프리카

에 대한 외교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판단했다. 클린턴 국무장관이 앙골라, 콩고, 케냐, 라이

베리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등 7개 국가를 방문했지만 정작 오바마 대통령의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방문은 2009년 아프리카에서 6번째 원유자원 보유국이지만 미국으로 수출실적

이 없는 가나를 단 한차례 방문했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주목받는 석유생산국은 나이지리아이다. 1955년 나이지리아의 

니제르 델타 지역에서 원유가 발견됐다. 전형적인 자원에 의존한 수출국처럼 나이지리아 정부재

정도 석유수출이 95%를 담당하면서 현재 나이지리아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60년대이래 나이지리아의 석유산업은 종족과의 내전을 유발시켰고 결국 군부통치로 이어졌다. 

그러나 군부통치의 부패로 인한 석유자원에 대한 정부관료와 범죄조직사이의 공생관계는 나이

지리아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39) 석유산업관련 내전과 부패로 인한 손실이 2003년

의 경우 석유생산의 40%에 이르고 있다.40) 이 때문에 나이지리아는 인구의 70%가 빈곤에 시

달리는 가장 빈국의 하나이다. 2005년 파리클럽(Paris Club) 15개 회원국들이 나이지리아 외채

의 60%를 탕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는 여전히 124억 달러의 외채를 갚아야 한

다. 2006년 파리 클럽 회원국들은 다시 부가적인 34%의 외채를 탕감했다. 현재 나이지리아 진

출한 미국계 기업은 엑슨 모빌과 세브론-텍사코이다.

3. 중동(걸프국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

중동에 있는 걸프국가에서 OPEC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UAE, 카타르, 

이란이다. 미국은 사우디를 비롯한 이라크와 쿠웨이트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UAE와 카타르는 

소량의 원유를 수입하여 걸프지역이 전체 수입량의 약 20%를 차지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걸

프국가로부터의 원유수입량은 하락세이다. 2003년 후세인 정권을 몰아내고 친미정권을 수립한 

이라크에서조차 2008년이래 지속적으로 원유수입이 감소하고 있다. 이라크의 석유자원은 지표

면 가까이에 매장되어 있고 양질의 원유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친미정권을 수립하고 이어 2005년 이라크 헌법수정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외국계석유회사에 대

한 보장을 확보했다.41) 현재 이라크에서 미군이 철수했지만 일부 병력은 남아있다. 문제는 현재 

3 9 ) A ugustine  Ike legbe (2005 ), "The  Econom y o f Con flic t in  the  O il R ich  N ige r D e lta  Reg ion  o f N ige ria ,"        
N o rd ic  Jou rna l o f A frican  S tud ies ,  vo l.14 , no .2 , pp .221-222 .

4 0 ) A ugustine  Ike legbe (2005 ), "The  Econom y o f Con flic t in  the  O il R ich  N ige r D e lta  Reg ion  o f N ige ria ,"        
N o rd ic  Jou rna l o f A frican  S tud ies ,  vo l.14 , no .2 , p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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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상태인 이라크가 언제든지 친미정권이 붕괴될 수도 있어 이라크 석유자원에 대한 국유화 

문제는 항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미국의 헤리티지(The Heritage Foundation)와 같은 보수재단의 학자들은 중동에서의 미국의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42) 이를 강조하는 것은 2차 대전이래 미국의 전통적 중동정책

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군사적 보호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보호 vs. 중동국가로부터의 에너

지 자원의 확보는 미국으로 하여금 항상 중동정책에서 하나의 딜레마에 봉착하게 만들었다. 팔

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투쟁과 갈등에서 미국은 우선적으로 이스라엘에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국가들에게 미국의 군사적 보호와 함께 독재적인 친미정

권을 등장하게 만들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무능하고 부패하고 독재적인 왕권의 유지, 이란과 

이라크에서 팔레비와 후세인과 같은 친미 독재정권의 부상이 그것을 말해준다. 중동에서의 반미

감정은 중남미에서의 반미감정과는 다른 더욱 호전적이다.

이 외에도 중동에 대한 미국의 에너지 외교협력을 쉽지 않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다. 첫째,  

중남미처럼 이란을 축으로 하는 중동지역에서의 반미성향이다. 둘째, 90년대 이후 중국의 지속

적인 중동에너지에 대한 관심이다. 셋째, 21세기 새로운 에너지 강대국으로 등장한 러시아가 중

동국가들과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러시아가 OPEC에 가입하거나 혹은 현

재 논의 중에 있는 천연가스 OPEC의 창설은 미국을 비롯한 에너지 소비국에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것이다. 넷째, 상하이협력기구의 핵심인 에너지 강대국인 러시아와 에너지 소비국은 중

국의 협력은 장래 미국에 다양한 차원에서 위협을 주고 있다.43) 더구나 중동의 에너지 수출국

들은 인근에 에너지 소비국인 EU가 있다. 현재 북해산 석유자원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유럽에서 새로운 대량유전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중동의존도는 급증할 것이다. 예를 

들면 2020년 중동의 걸프국가들의 석유자원의 몫은 북해의 유전고갈 등으로 인해 62%에 도달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44) 이러한 요인들이 미국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외교를 전개하는 데 

어려움을 제공한다. 또한 이런 이유로 인해 오바마 행정부는 중동산 석유의존도를 감소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란과 미국사이에 이란의 핵무기 개발의혹에 따른 이란의 원유수출에 대한 경제적 제

재의 수단으로 이란의 석유자원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도록 EU 및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

국들에게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45) 이것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

면 베네수엘라처럼 미국으로의 석유 수출량을 중국노선으로 만들 수 있듯이 이란도 마찬가지로 

중국이나 러시아로 석유자원의 수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오히려 이란에 대한 제제를 위해서

는 투르크메니스탄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었다. 왜냐하면 이란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경

우 오일 스와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투르크메니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의 카스피해 

연결 해저 파이프라인의 건설이 교착상태에 빠져 러시아 노선을 이용하고 있어 이란에 대한 제

재 지원에 별 소득은 없을 것이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에너지관련 2012년 국제상황을 새로운 국면으로 만들 수 있다. 

4 1 ) G loba l Po licy Fo rum , "O il in  Iraq ," h ttp ://w w w .g loba lpo licy .o rg /iraq /po litica l- issues- in - iraq /o il- in -iraq .h tm l
4 2 ) S tephen  C . Johnson (2004 ), " Im p rov ing  U S  Pub lic  D ip lom acy tow ard  the  M idd le  East," H eritag e  Lectu res , 

N o .838 , Feb . 10 .
4 3 ) 상 하 이 협 력 기 구 의  회 원 국 은  중 국 과  러 시 아 를  비 롯 하 여  카 자 흐 스 탄 , 키 르 키 스 탄 , 타 지 키 스 탄 , 우 즈 베 키 스 탄 이

며  인 도 , 이 란 , 파 키 스 탄 , 몽 고 가  옵 서 버 이 고 , 게 스 트  참 석 국 은  투 르 크 메 니 스 탄 이 다 .
4 4 ) G aw dat Bahgat(2000 ), "O il D ip lom acy : Am erican  Po licy  in  the Pe rs ian  G u lf,"  Issue  and  Po licy , Fa ll.
4 5 ) 최 근  이 란 에 서  5명 의  이 란  민 간  핵 과 학 자 가  암 살 되 었 는 데  이 스 라 엘  정 보 기 관 인  모 사 드 의  소 행 으 로  추 측 하 고  

있 다 . 한 편  이 에  대 한  대 응 으 로  중 동 지 역 에 서  보 복 테 러 행 위 가  나 타 났 는 데  미 디 어 들 은  이 란 정 부 를  비 난 했 다 . 그
러 나  이 란 정 부 는  보 복 테 러 행 위 는  모 사 드 의  명 령 을  받 은  이 란  테 러 조 직 (M eK )에  의 해  수 행 됐 다 고  주 장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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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근원을 역사적으로 간략히 살펴보면 2008년 2월 출범한 이란석유거래소(Iran Oil 

Bourse: IOM)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이란원유에 대한 결제대금을 달러가 아닌 유로, 엔, 

위안화 같은 것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46) 현재까지 북해산 브렌트유, 미국의 서부텍사

스 중질유, 그리고 UAE의 두바이유에 대해 국제석유시장은 모두 달러로 결제한다. 그리고 국제

석유대금거래소는 뉴욕과 런던에 있는 NYMEX와 IPE이다. 이란의 IOM의 경우 세 번째 거래

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까지 글로벌 석유자원의 결제대금에서 지배적인 헤게모니를 

가진 미국과 영국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2012년 3월 20일부터 이란석유거래소는 달러로 더 

이상 거래하지 않을 것으로 선언하고 이란 화폐인 리알(rial)을 비롯한 주요 화폐단위로 결제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유럽연합은 2012년 7월부로 미국의 제재에 동참할 예정이지만 이 경우 하루 50만 배럴을 이

란으로부터 수입하는 유럽은 폭등하는 국제유가로 인해 현재의 유럽 경제위기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47) 2012년 1월 중국도 2011년에 비해 이란산 원유구매를 50% 줄

였다. 하지만 이란으로부터 매년 120억 달러의 원유를 수입하는 인도는 이란의 원유수출에 대

한 미국의 경제적 제재에 공감은 하지만 2012년 1월 인도분에 대한 이란과의 협상에서 원유대

금을 금 혹은 엔으로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든 이란원유수출에 대한 결제

대금의 변경이든 미국-이란의 갈등이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라는 불똥으로 번지고 있다. 

이 해협은 세계운송의 20%, 해운운송의 35%, 전 세계 석유운송의 40%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

한 석유수송로이다. EIA에 의하면 2011년 하루 평균 14개 유조선이 왕래하고 약 1,700 만 배

럴을 운송하는데 그 중에서 약 85%가 중국, 인도, 일본, 한국으로 향한다.

따라서 이란은 미국의 경제적 제재조치의 대응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로 위협했다. 

원래 이 해협을 두고 미국과 이란은 2007년 12월부터 긴장과 갈등관계를 보였다. 2008년 6월 

이란은 이스라엘이나 미국으로부터 이란이 공격받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라고 선언

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바레인주둔 미 5함대 사령관은 이란의 해협봉쇄는 미국에 대한 전쟁

행위(an act of war)로 간주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양국의 긴장관계는 2011년 12월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적 제재조치로 더욱 악화됐다. 2011년 12월 이후 이란 부통령

(Mohammad-Reza Rahimi)을 비롯한 많은 이란 지도층이 미국의 제재에 대한 해협봉쇄를 암

시했다. 흥미있는 사실은 이란 지도층의 봉쇄위협은 실질적인 정책결정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양

측 모두 해협봉쇄에 대해 국제법을 거론하는데 양국은 모두 1982년에 제정하여 1994년 164개

국이 비준하여 집행하기 시작한 UN 해양법(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모두 서명은 했지만 현재까지 비준은 하지 않고 있다.

4. 중앙아시아: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

중앙아시아는 19세기에 영국과 러시아사이에 세계적 패권을 놓고 군사적 투쟁을 벌인 소위 

“거대한 게임(The Great Game)이라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탈냉전 후인 

90년대 동안에 제2의 중동이라 불린 이 지역은 미국과 러시아사이에 카스피해의 에너지 자원을 

놓고 외교적 투쟁을 벌인 소위 "새로운 거대한 게임(The New Great Game)“의 장이었다. 또한 

21세기에도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 에너지 소비국인 EU, 중국, 인도까지 가세한 치열한 각축장

4 6 ) 2000년  이 라 크 의  후 세 인  대 통 령 이  이 라 크 원 유 에  대 한  결 제 대 금 을  달 러 화 대 신  유 로 화 로  결 정 한  것 이  2003년  
이 라 크 전 의  하 나 의  원 인 이  됐 다 . 2003년  미 국 이  이 라 크 를  침 공 한  후  미 국 은  이 라 크  석 유 결 제 대 금 을  다 시  달 러
화 로  변 경 했 다 .

4 7 ) Pepe Escobar, “U S  w an ts SW IFT  w ar on  Iran ,” A sia  T im es, Feb . 17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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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중앙아시아는 에너지자원이라는 정치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48) 이 때문에 앞에서 지적한 2001년의 ‘국가에너

지정책 보고서’에서도 미국은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이라크 및 베네수엘라와 

함께 카스피해 유전지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필수지역으로 분류했다.

일찍이 카터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한 브레진스키는 그의 유명한 저서(The Grand 

Chessboard, 1997)에서 21세기 유라시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정학적으로 유라시아의 핵심

은 구소련의 영토였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이다. 그 중에서 특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

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등은 90년대 이후 급부상하는 에너지 생산국이다. 이들 국가들을 두

고 90년대에는 러시아와 미국이 카스피해의 에너지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투쟁했다. 당시 러시아

는 소련붕괴 후 자체의 국가에너지 동력을 상실하여 미국에게 카스피해의 에너지 자원을 넘겨

주었지만 20년이 지난 현재는 에너지 초강대국으로 등장한 러시아, 급격한 경제성장에 맞추어 

에너지 소비대국으로 등장한 중국과 인도의 급부상으로 이 지역에 대한 기존의 미국의 헤게모

니는 새로운 시련기를 맞이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는 반미정권 등이 많이 존재한다. 중국의 에너지 전략은 이들 

반미지역들을 주로 목표로 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이 지역들에서 에너지 자원쟁탈전을 벌

일 경우 직간접적인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중앙아시아의 경우 반미세력보다는 반러시

아 세력(러시아계가 많은 카자흐스탄은 친러 성향)이 강하지만 이 지역 역시 경제적으로 값싼 

중국산 물품이 거의 90% 수준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주도하여 건설한 기존의 

BTC(Baku–Tbilisi–Ceyhan)와 TAP(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석유파이프라인

과 BTE(Baku-Tbilisi-Erzurum)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등은 러시아와 이란 노선을 배제하는 과

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파이프라인이 

지속적으로 건설 중이다.

비록 미국이 중앙아시아 국가로부터 석유와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것은 매우 미미하지만 이 

지역에서 간여하고 있는 석유회사는 주로 미국계와 영국계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49) 따라서 

이 지역의 에너지 자원을 터키를 통해 지중해를 거쳐 서쪽인 유럽으로 운반하는 문제와 동쪽인 

중국으로 운반하는 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50) 예를 들면 현재 중

앙아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은 카스피해의 동부와 서부를 연

결하는 트랜스 카스피해 파이프라인(Trans Caspian pipeline)을 건설하려고 협상중이다. 반면 중

국은 이미 카자흐스탄과 중국을 연결하는 석유 파이프라인을 완공했고 현재는 카자흐스탄 천연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 중이다. 중앙아시아 자원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공격적 마케팅 외에도 

러시아, 인도, 이란 등의 국가가 카스피해 파이프라인의 건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러시아는 2007년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와 카자흐스탄의 원유를 러시아를 경유하는 파이라

인으로 연결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이는 기존의 미국과 유럽이 선호하는 카스피해 해저 파이프

라인의 건설 목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4 8 ) 이  지 역 의  중 요 성 에  대 한  대 표 적 인  저 서 들 은  Zb ign iew  B rzez in sk i(1997 ), The  G rand  Chessboard : Am erican  
P rim acy  and  Its G eo stra teg ic  Im pera tives(N ew  Yo rk ; B asic  Books);  Ahm ed  Rash id (2000 ), Ta lib an : M ilitan t 
Is lam , O il and  Fundam en ta lism  in  Cen tra l A sia (N ew  H aven : Ya le  Un ive rs ity  P ress); Lu tz K levem an (2003 ), The  
N ew  G reat G am e : B lood  and  O il in  Cen tra l A sia (London : A tlan tic  Books); M ichae l K la re (2004 ), B lood  and  
O il: H ow  Am erica 's Th irst fo r P e tro l is K illing  U s(N ew  Yo rk : Pengu in  Books) 등 이  있 다 .

4 9 ) 2010년  미 국 은  아 제 르 바 이 잔 에 서  55 ,000  배 럴  그 리 고  카 자 흐 스 탄 에 서  18000 배 럴 을  수 입 했 다 .
5 0 ) 카 스 피 해  및  중 동 의  에 너 지  자 원 의  통 로 로 서  터 키 의  중 요 성 은  조 성 권 (2008 ), “21세 기  에 너 지  안 보 의  정 치 경

제 : 터 키 의  사 례 연 구 ,” 『국 제 문 제 연 구 』, 제 8권  제 3호 , pp .97-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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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오바마 행정부의 중앙아시아에서의 에너지 외교안보 전략은 중국과의 투쟁보다

는 공존의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핵심의 하나가 에너지 

안보와 환경안보를 공존시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세계 두 번째의 이산화탄

소 방출국인 중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07년 이미 중국과의 에너지안보 

협력 대화(US-China Energy Security Cooperation Dialogue)를 맺고 에너지 안보와 환경안보

를 전략적 우선순위로 정해 논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2009년에도 양국은 전략적 경제대화

(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를 수립했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러시아와도 

2009년 기후변화와 관련된 에너지 효율 협력방안을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다. 인도와는 

2006년 핵시설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2011년에는 재생에너지, 클린 석탄기술, 오일 

세일(oil shale)에 대한 협력외교를 이룩했다. 그러나 전임 부시 대통령과는 달리 오바마 대통령

의 중앙아시아 국가의 방문은 아프간전에 참가한 미군들에 대한 명목으로 아프간을 두 차례 방

문하는 것 외에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양국과의 관계만으로 파악하는 것보다는 다차원적으로 파악해야 한

다. 우선 러시아는 원유매장량에서 세계 7위, 천연가스 매장량은 세계의 약 1/4을 보유하면서 

부동의 세계 1위이다. 2010년 러시아는 원유생산량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1위, 천

연사스 생산량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이다. 러시아의 원유생산량 1위는 석유자원의 수요공급

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국제유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스윙국가(swing state)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여전히 시베리아와 사할린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새로운 발굴 및 

채굴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21세기 에너지관련 가장 중요한 사실의 하나는 에너지 강대

국으로서의 러시아의 급부상이다. 90년대 혼란의 10년을 보낸 러시아는 푸틴의 등장으로 새로

운 에너지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시도함으로서 미국의 새로운 경쟁상대국으로 등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에게 중국과 인도가 에너지 소비국으로서의 경쟁관계라면 러시아는 미국

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새로운 공급처로 부상할 수도 있다. 미국도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수입하

고 있다. 2006년부터 러시아로부터 원유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0년의 경우 하루 

269,000 배럴로 미국으로 향하는 원유수출국 10위이다. 이처럼 21세기 에너지 강국으로 러시아

의 부상은 이제 더 이상 군사적 수단이 아닌 러시아의 에너지 정책의 결정여하에 따라 국제유

가가 결정지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시장의 힘에 의해 러시아의 국가적 입지가 결정될 것이다. 

특히 금년 3월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는 시점에서 러시아 에너지 자원

을 국가가 거의 통제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러시아의 푸틴은 그 동안 러시아 연방재정을 흑

자로 만들었던 에너지 자원을 토대로 러시아 국내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러시아 경제를 글로벌 

경제로 편입하려고 추진할 것이다.51)

러시아가 에너지 초강국으로 등장하게 된 중요한 지정학적 이유는 서쪽에는 유럽이 그리고 

동쪽에는 중국, 한국, 일본이라는 거대한 에너지 소비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냉전동안에도 

서유럽은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대해 의존도가 높았다. 2003년의 경우에도 유럽연합은 천연가스

의 40%, 석유자원 25%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52) 2030년의 경우 유럽연합은 천연가스의 

70%, 석유자원의 90%를 수입에 의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53) 이 예측이 사실이라면 유럽연

합의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도 증가할 것이다. 동유럽의 경우 러시아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

5 1 ) M . K . Bhad rakum ar, Am erican 's ene rgy d ip lom acy in  a  m u ltip o la r w o rld , h ttp ://w w w /ind ia-em ia r.com , 2006 . 
2004년  세 계 은 행 은  러 시 아 의  에 너 지 자 원 에  대 한  재 정 의 존 도 가  25% 에  이 른 다 고  추 측 했 다 .

5 2 ) Io ann is M icha le to s , "21st Cen tu ry  S ino -Russia  Ene rgy Coopera tion ," W o rld  Secu rity  N etw o rk , 22  M ay ,  
2006 .

5 3 ) M . K . Bhad rakum ar, Am erican 's ene rg y d ip lom acy in  a  m u ltip o la r w o rld , h ttp ://w w w /ind ia-em ia r.com ,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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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유럽보다 더욱 심각하다. 에너지 자원관련 이러한 러시아의 지정학적 위치는 러시아로 하

여금 유라시아의 중심지인 중앙아시아에서 비록 중앙아시아의 경제가 90% 이상 중국의 값싼 

상품에 의존하고는 있지만 에너지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및 군사전략적 차원에서는 러시아

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동북아 지역에서 에너지 소비국들인 중국, 일본, 한국을 사이에 두고 시베리아

와 사할린의 천연가스 생산에서 소위 ‘꽃놀이 패’를 하고 있다. 어느 지역으로 석유 및 천연가

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가에 따라 이들 동북아 3국들은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요인으로 등

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러시아는 자국의 경제적 기반과 상하이경제협력기구의 회원이

라는 이유에서 중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를 상대로 미국의 에너지 

협력외교는 러시아만을 상대하기 보다는 오히려 에너지 소비국들인 유럽연합과 한국과 일본 등

과 같은 미국 동맹국과의 협력 하에 전개하는 것이 쉬울 수 있다.

결국 러시아 에너지 수출의 가장 큰 소비자인 유럽연합과 동북아 국가들은 러시아 에너지 정

책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국의 공급관련 에너지 안보가 나타날 것이다. 이 때문에 에너지 소비

국인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가 에너지 자원을 토대로 글로벌 영향력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한 대

응책을 강구할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에너지외교 및 안보법안은 소비국인 중국과 인도와 함께 

집단적으로 소비국의 입장을 대변하여 러시아와 같은 에너지 강대국에 의존하는 것을 차단하려

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유럽의 입장과는 달리 중국과 인도는 에너지 자원의 가격에 

관계없이 러시아의 새로운 에너지 자원보고인 시베리아, 극동, 사할린 등의 지역에서 발굴되는 

에너지 자원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중국은 러시아는 함께 상하이경제협력기

구의 중추국이고 인도 역시 옵서버이기 때문에 미국이 제안하는 소비국들의 집단적 에너지 동

맹은 쉽지 않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는 이란의 천연가스를 파키스탄과 인도를 경유하는 파이프라인(IPI 

혹은 Peace pipeline)의 건설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54) 이 파이프라인의 건설에 러시아는 중

국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마디로 21세기 미국의 에너지 동맹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럴 경우 미국의 마지막 히든카드는 세계 최대의 식량보유국인 미국이 

에너지-식량안보 연계(Energy-Food Security Nexus) 전략을 구상할 수 있다. 한마디로 현재 

미국과 러시아의 협력문제는 단지 에너지 이슈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포함한 핵연

료물질, 식량, NATO의 확장 등 여러 이슈가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21세기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20세기의 냉전관계처럼 에너지 초강국으로서의 러시아의 부상을 냉전시대의 

미국의 봉쇄전략처럼 에너지관련 신냉전의 시대로 등장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인 미국과 세계 최대의 에너지 공급국인 러시아의 외교협력의 여하에 따라 중국과 인도

를 포함한 국가의 협력여부도 결정될 수 있다.

V. 결론 및 시사점

오바마 행정부는 전임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군사적 수단이 아닌 

외교적 수단을 선호한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는 21세기 중요한 글로벌 위기의 하나인 기후변화

에 대응하기 위해 전임 행정부와는 달리 환경안보에 에너지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5 4 ) IP I 파 이 프 라 인 에  대 한  러 시 아 의  관 심 은  이 란 , 파 키 스 탄 , 인 도 에  대 한  러 시 아 의  핵 연 료 물 질 의  공 급 이 라 는  변 수
도  있 다 .



                                                                미국의 에너지 협력외교와 시사점
103

맥락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도덕적 차원에서 또한 글로벌 차원에서 정당하다. 하

지만 세계 최대의 석유소비국이고 석유소비의 5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에너지 독립을 강조하고 지나치게 국내적 차원에 초점을 맞춘 

것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가까운 장래 미국의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해외자원 특히 석유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독립을 이루려는 사고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55)

국내적 차원이 아닌 대외적 차원에서 볼 때 미국의 에너지 협력외교는 한마디로 쉽지 않다. 

본문에서 지적했듯 첫째,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지역에서의 반미성향이다. 특히 이스라엘과 팔

레스타인 문제를 놓고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은 중동지역의 국민들에게 반미를 넘어 라덴의 

테러리즘과 같은 호전성을 보일 것이다. 가까운 장래 사우디아라비아가 2011년 중동의 민주화 

바람처럼 붕괴될 경우 십중팔구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처럼 반미정권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에너지 강대국으로서의 러시아와 에너지 소비국으로서의 중국의 급부상이다. 특히 

에너지 소비국의 입장에서 에너지 생산국의 자원 확보를 위한 중국과의 경쟁은 불가피하다. 이

와 함께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미국과 유럽연합의 NATO에 대항하여 결성된 상하이경제협력기

구의 중추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 여하에 따라 미국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에너지 자원국가들의 자원국유화 경향이다.

결국 미국의 해외에서의 에너지 협력외교는 장래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전망에도 불구하

고 오바마 행정부의 에너지 협력외교는 큰 노력도 보이지 않았고 이 때문에 큰 성과도 보이지 

않았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의 사례도 그렇다. 차베스 정권이 결코 영구적이지 않음이 분

명할 진대 미국은 이에 대한 외교적 노력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최근 불거진 

이란과의 갈등도 만찬가지이다. 이란에서 반미감정의 원인은 역사적으로 분명 미국 측에 책임이 

높다. 그럼에도 역대 미국 행정부는 물론 현재의 오바마 행정부조차 양국과의 역사적 갈등을 해

결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이런 양국의 공백을 결코 미국에 우호적인 아닌 러시아는 물론 

중국, 인도, 베네수엘라 등이 채우고 있다. 에너지 소비국인 미국과 유럽연합의 에너지관련 동맹

은 경제적 문제로 인해 결코 오래 버틸 수 없다. 물론 미국은 최후의 히든카드는 있다. 바로 미

국이 세계 최대의 곡물생산국이라는 사실이다. 이 사실이 향후 미국의 에너지 협력외교에 어떤 

힘을 발휘할 지는 아무도 모른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원유의 경우 전량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세계 9위

의 에너지 수입국이다. 원유는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약 8억 5천만 배럴을 수입한다. 특히 석

유의 중동의존도는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80%를 넘고 있다. 천연가스의 경우 2010년 약 43 

BCM(약 3,000만 톤)을 수입했다. 주요 수입원은 카타르(24%), 말레이시아(16%), 오만(14%), 

인도네시아(13) 등 4개 국가에서 전체 수입량의 2/3을 차지한다. 국내적 차원에서 미국처럼 에

너지 절약은 물론 신재생에너지와 대체에너지의 개발은 기본이다. 더구나 미국처럼 국제적 기후

변화레짐으로 인해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생산과 개발도 기본이다. 장기적 차원에서 이런 국내

적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더라고 국제적 차원의 에너지자원 확보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내적 차원의 신재생에너지와 대체에너지 혹은 에너지 

절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문제이다. 중단기적 차원

의 향후 10∽20년은 물론 수소연료와 같은 혁명적 에너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상용화

되지 않을 경우 장기적 차원의 30∽50년 후의 미래에 미국처럼 한국도 여전히 석유와 천연가스

의 의존도는 수위를 차지할 전망이다.

5 5 ) Roger How ard , "An  O de to  O il," The  W a ll S tree t Jo u rna l, N ov . 29 ,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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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바라보는 위와 같은 미래의 부정적 혹은 불안정한 시각은 국제적 차원

의 에너지 확보를 위해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 기존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노무

현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국가인 카자

흐스탄의 최초 방문은 에너지자원 학보의 외교였다. 이런 정책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년을 회고해보면 정부차원의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해외에서의 자원개발

(up-stream sector)에 대한 직접투자였다. 이를 위해 한국석유공사의 자본금 확대를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급 및 특사를 해당 에너지 생산국에 파견하여 정치경제적 

차원에서 협력외교를 도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한국의 국내적 차원의 에

너지 정책은 물론 대외적 차원의 에너지 확보전략을 신중히 재고할 시점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해외개발이라는 것이 정부홍보차원에서 많이 과장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에너지안보, 환경

안보, 식량안보 등 새로운 글로벌 차원의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21세기 미국은 여전히 군사적으로 세계 최강국이고 향후 상당기간 이 군사적 패권은 사라지

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2008년 경제위기로 인해 그리고 2012년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을 볼 

때 글로벌 차원의 미국의 군사적 입장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본문에서 지적했듯 현재

의 오바마 행정부는 물론 차기에 오바마 행정부가 등장하든 공화당의 새로운 행정부가 등장하

든 기존의 부시 행정부처럼 군사력 우위를 바탕으로 에너지 확보를 실행하는 전략보다는 에너

지 생산국과 수입국의 국제적 협력 혹은 에너지 협력외교를 통해 분쟁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추

진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에너지 확보를 위해 정치군사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외교

를 지양하고 새로운 독자적인 협력외교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최근 글로벌 차원의 에너

지 동맹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또한 에너지관련 친미 일변도에

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56)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와 가까운 한국은 주변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과의 협력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처럼 많은 지역에서 반한감정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협력외교는 에너지 생산국과 

가능한 협상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접근할 경우 상대국과 한국의 이익이 가능한 최대가 되도록 

최대공약수 협력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한국의 현재의 여러 가지 능력으로 볼 때 석유 및 천연

가스의 경우 화석연료의 탐사, 개발, 생산하는 상류부분에 투자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는 

감이 있다. 기존의 정책처럼 장기적 차원의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상류

부분에 직접 투자하자는 논리는 최근 자원국의 국유화 경향으로 쉽지도 않지만 설사 가능하더

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하는 상류부분은 선진국의 석유회사가 볼 경우 일종의 ‘계륵’이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국처럼 자본력이 막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상류부분에서 선진

국보다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히려 현재처럼 유조선과 파이프라인과 같은 운송 및 석유화학제품과 같은 판매의 

하류부분(down-stream sector)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될 수 있다. 또한 그런 하류부분

은 현재 우리의 IT산업을 에너지 분야에 접목하면 에너지 생산국과의 새로운 협력 파트너를 형

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류부분의 인프라 건설, IT, 주택 등에 투자하고 대금을 에너지 자원

으로 받는 상호 스와핑 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이 경우 이 분야에 투자하는 자국의 회사에 국

가가 지원하는 방향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물론 이러한 제안이 석유와 

천연가스와 같은 자원부존 국가인 한국이 해외에서의 개발을 완전 포기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5 6 ) 예 를  들 면  미 국 의  비 전 통 적  석 유 는  2조  배 럴 , 캐 나 다 가  2 .4조  배 럴 , 베 네 수 엘 라 를  포 함 한  중 남 미 가  2조  배 럴
을  보 유 하 고  있 다 . 문 제 는  경 제 적 , 환 경 적 , 기 술 적  차 원 의  해 소 이 다 (Am y M yers Ja ffe , "Fo re ign  Po licy : The  
Am erican s, no t the  M idd le  East, w ill b e  the  W o rld  Cap ita l o f Ene rg y ," C FR , Sep .-O ct.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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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자원부존국가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이 상당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조달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

처럼 중동의존도를 감소하는 방안과 석유의존도를 감소하는 방향도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중국의 에너지 협력외교 현황과 평가 및 한국에의 시사점

김정기 

원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Ⅰ. 서론

오늘날 미국, 중국, 일본, 인도, EU 등 거대 에너지 소비국들은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국가안보적 관

점에서 해외 자원 확보 및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에너지안보는 에너지 수급

의 안정적 확보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정치, 경제, 외교 및 군사적 요소들을 포괄하

는 개념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에너지안보는 오늘날 환

경안보와 경제안보에도 상당한 파급영향을 미치고 있다.1) 그 결과 향후 에너지 확보를 둘러싸

고 국제질서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그런데 사실 에너지자원 확보 경쟁의 핵심은 석유확보

라 할 수 있다. 서구국가들과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던 석유자원 확보경쟁은 탈 냉전

기 이후 중앙아시아 및 서부 아프리카, 그리고 러시아 등이 새로운 주요 석유개발 지역으로 등

장하고, 중국ㆍ인도 등이  새로운 거대 석유소비국으로 등장하면서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경

쟁은 과거보다 훨씬 더 복잡해지고 있다. 

최근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경쟁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에너

지 확보경쟁에 과거 서구 경제 강국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주요 경제국가들 심지어는 산유국까

지 가세하고 있다.  둘째, 에너지 확보과정에서 외교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수단까지 동원하

고 있어 국제적인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셋째, 고유가와 세계에너지 공급능력 제한을 배경

으로 에너지 자원보유국들은 에너지자원 제공을 무기로 소비국들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넷

째, 대부분 국가들은 안보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2)

한편, 중국은 1978년 개방 이후 고속성장을 지속해왔으며, 최근 국제금융 시장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지속적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 고도화, 도시화, 지역 균형발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에너지 자원 확보

문제가 중국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3)  따라서 향후에도 중국은 당-정부-국가정책

은행-국유 에너지기업 간 유기적 분업체계를 바탕으로 안정적 에너지 공급원 확대와 다변화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대대적인  해외 에너지 확보공세는 자원을 둘러싼 국제경쟁 심

화4) 및 국제에너지 자원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이는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을 해외에 

1) Buzan, Barry, People, State & Fear: An Agenda for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in the Post Cold 
War Era, Essex: ECPR Press. 192-196

2) 이준범, “에너지 자원확보 경쟁의 심화와 한국의 전략,” 『미래전략연구원 이슈와 대안』, 2006

3)삼성경제연구소, “최근 중국의 해외에너지원 확보 전략과 시사점,” 『SERI 경제포커스』 341호(2011),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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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하는 한국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확보하려는  6대 전략자원(석유, 

철광석, 무연탄 등)은 중국이 선호하는 에너지 자원과 대부분 중첩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중국의 에너지 확보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중국의 에너지 협력외교와 

지역별 자원개발 전략을 살펴보려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에너지 자원 확보 차원의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려한다.

Ⅱ. 중국의 에너지 수급상황 및 에너지 확보대책

1. 중국의 에너지 수급상황

중국은 현재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석유소비국로 평가되고 있으며, 앞으로 석유소비 증

가추세는 가속화될 전망이다.5) 중국은 2010년도에 9.1백만 bbl/d로 추정되는 석유를 소비하였

는데, 이는 전년도 수준에서 10.4% 증가한 수치이며, 같은 기간에 총 4.1백만 bbl/d로 추정되

는 원유를 생산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2010년 석유 순수입량은 약 5백만 bbl/d로 미국 다음으

로 세계2위 석유수입국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미국 EIA는 2011년에 중국의 석유수요가 거의 

9.6백만 bbl/d 에 그리고 석유 생산량은 약 150천 bbl/d 만큼 증가하여 약 4.21or만 bbl/d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6)

세계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의 1.2% 수준인 천연가스의 경우 중국은 2007년 이후 소비량이 국

내 생산량을 초과하여 천연가스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었으며, 2010년 천연가스 소비는 21.8% 

증가했고, 중국은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하여 액화 천연가스를 수입하였다. 중국의 천연가스 소비

는 7.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30년에는 현재 유럽 전체 소비량에 근접할 것으로 예

상되며7), 2035년에는 수요가 지금의 세배 이상 될 것으로 2010년 International Energy 

Outlook에서 예측하고 있으며, 수요 가운데 43%를 수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의 석유 및 천연가스의 경우, 여전히 높은 제조업 비중과 교통 수송량 증가, 도시

화에 따른 사회 인프라 건설 등으로 절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8) 수입의존도도 

급증할 것이다. 2010년 상반기 중국의 원유수입은 1년 동안 30%가 증가한 4.7백만 bbl/d 이상

으로 급증하였으며, EIA는 중국이 2035년까지 원유의 72%를 수입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중국 

원유수입의 가장 큰 수입원은 중동지역이며, 아프리카 국가들도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FATTS Global Energy에 따르면, 중국은 2009년 4백만 bbl/d의 원유를 수입하였는데, 이중 

4) 특히 최근에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에너지 자원외교가 현재 국제사회의 에너지 질서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과의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국제정치적 불안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Zweigler, David and Bi 

Jianhai, "China's Global Hunt for Energy," Foreign Affairs Vol.84, No5 (September/October 2005) 

25-38

5) 석유부문에서 중국은 전 세계 석유소비 증가율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미국을 앞질러 

세계 최대 소비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요국 에너지 profile 분석: 중국』  

(서울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1), p.17.

6) 중국의 석유는 2008년 기준으로 확인 매장량이 21.17억 톤으로 세계 확인 매장량의 1.3%에 해당하며, 2007

년 기준으로 27.2년간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2011), p.19.

7) 중국정부는 과도한 석탄사용으로 인한 공해문제를 줄이기 위해 총 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천연가스 비중을 

10%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2009년 기준 총 에너지 소비량에서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3.3%이다.

8) EIU에 따르면 2015년까지 석유소비는 연간 약 4%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EIA는 중국의 2010

년 천연가스 소비는 21.8% 증가했고, 2030년에는 현재 유럽 전체 소비량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며, 2035년

에는 43%를 수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에너지경제연구원 (2011),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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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역             비 율

아프리카 30.5

유럽, 러시아, 중앙아시아 10.6

중남미 6.5

아시아, 태평양 4.7

중동 47.7

                지 역              확보매장량

아시아.태평양 705

아프리카 1067

중앙아시아 971

러시아 588

중남미 198

중동 58

50%에 해당하는 약 2백만 bbl/d가 중동지역에서 수입, 30.5%인 1.2백만 bbl/d는 아프리카, 

5%인 184,000 bbl/d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그리고 나머지 17%인 686,000 bbl/d는 기타 국가

에서 수입하였다. 9) 

                    

                      <표 1> 2009년 중국의 지역별 원유수입          

                                                       (단위: %)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요국 에너지 Profile 분석 중국", p.52.) 

             <표 2> 2009년 중국의 지역별 석유, 가스 확보매장량 

                                              (단위: 백만 b/d)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요국 에너지 Profile 분석 중국) 

2. 중국의 에너지 확보 대책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연평균 9.4%의 고속경제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수요증

가율이 공급증가율을 초과하여, 1993년부터는 석유수입국이 되었고, 1997년 이후에는 에너지 

순수입국이 되었다. 그 결과 중국은 해외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대

응전략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필수적이고, 지속적 경제성장률 유지는 현재 중국공산당 일당통치체제의 정당성 확보에 매우 중

요한 기반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이다.10) 국내 에너지 자원의 한계와 중동 의존도

9) 2009년 사우디아라비아와 앙골라는 중국에서 가장 수입규모가 큰 2개 국가이며, 이들 국가가 제공하는 석유

양은 중국 총 원유수입의 1/3을 차지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2011), pp.52-53

10) 삼성경제연구소(2011), p.2.



   APRC 정책포럼 에너지 협력외교의 현황과 방향성
110

의 심화 그리고 에너지 수송의 불안전 요소 등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정부는 장

기적인 에너지 전략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90년대 이후 중국이 당면하

고  있던 1)화석연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문제, 2)에너지 효율성 증대문제, 3)환경오염문제, 4)

대외 의존도가 증대하는 석유의 안정적 수급문제 등에 대비하며, 급변하는 에너지 국제정세에 

대비하기 위해 시기별로 적절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였다.11)

중국은 우선 에너지 안보상 가장 중요한 해외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 증대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강구책을 90년대 중반부터 모색해 왔다. 중국정부는 1996년에 「2000년-2050년 중국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면서 전력을 중심으로, 석탄을 기반으로, 석유.천연가스의 자원탐사 및 

개발을 강화하여 신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과 함께 에너지 절약과 개발을 함께 

견지하며 동시에 환경문제를 포함하는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1997년 리펑 전 총리가 발표한 

‘신에너지 정책’의 주요내용은 1993년 이래 날로 증대되는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원

유와 가스의 국내생산을  강화하고, 국제시장에서 에너지 구매를 다변화하며, 해외에너지 자원

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고, 에너지 자원의 수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어 

1998년 주룽지 총리는 ‘해외로 전략’을 중국 세계전략 일부로 천명하면서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중동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남미를 중국의 해외 석유자원 개발의 ‘전략적 3개 지역’으로 설정하

였다.12) 그 후 중국은 2003년 11월에 “국가에너지 전략의 기본구상: 2004-2020”을 발표하였

다. “국가에너지 전략의 기본구상: 2004-2020”의 주요 내용은 1)자급의 수급상황 2)국내의 석

유 및 천연가스 개발 3)에너지 수입 및 해외자원 개발에의 참여, 4)석유비축,13) 5)석유공업의 

발전, 6)절약 및 대체에너지 개발, 7)관련정책의 연구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14)  이를 위

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되었다. 2005년 6월에 원자바오 총리를 조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 영

도소조’가 설립되었다.15) 또한, 정부 국무원 차원에서 원자바오 총리를 수장으로 리커창 부총리

와 관련부처 21명으로 구성되는 국가에너지 위원회를 구성하여 에너지 전략과 정책수립 및 집

행에 역점을 두고 있다. 중국은 에너지부를 설립하는데 실패했지만 기존의 10 여개 부처에 분

산되어 있는 에너지 관리조직을 강화하고 통합한 ‘국가에너지 위원회 및 국가에너지국’을 출범

시켰다. 그러나 국가에너지위원회 체제하의 국가에너지국은 다른 부처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한계가 분명하다. 또한 ‘에너지위원회와의 역할정립도 필요하다.16)

중국의 에너지 정책 가운데 특히 석유와 가스정책은 증가하고 있는 수입의존도에 강력한 영

향을 받고 있다. 2009년 중국 총 석유 수요의 52%가 수입에 의하여 이루어 졌고, 석유수입은 

2020년까지 총 석유소비의 64.5%에 이르게 될 것이며, 대부분의 수입이 중동지역에서 이루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국국내의 석유탐사를 강화하고 원유와 

석유제품 비축시설을 늘리며 해외생산자와 장기적인 원유공급현상을 통하여 에너지 안보를 구

축하는 것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국제원유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격구조

11) 이지용, ”중국의 해외에너지 자원 확보전략과 시사점,“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 문제분석 2011.8.3

0』,p.5.

12) 남궁 영, “에너지 안보: 중국의 전략에 대한 분석,”『국제정치연구』제0집 1호(2007), pp.258-259.

13) 중국의 석유비축 문제에 대해서는 전가림.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중국의 팽창주의 외교정책.” 「국제지역연

구」제10권 제1호 (2006). pp.776-778 참조

14) 김현진, "중국과 일본의 에너지 안보전략,“『국제평화』 제2권 1호(2005)

15) ‘국가에너지 영도소조’에는 총리, 부총리,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외교부장, 상무부장, 재정부장 등 국내분

야만이 아닌 외교분야의 지도부가 포함되며, 이를 통해 국내에너지 자원 대책만이 아니라 해외에너지 자원외

교를 동시에 전개하고 있다.

16) 에너지 경제연구원, “2008년 동북아 에너지 연구, 중국 에너지 외교 및 정책 Governance 변화연구”, 『정

책연구보고서 2008,12』.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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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정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석유, 가스의 공급안보 차원에서 중국의 해외에너지 확보 노력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우선, 비중동지역 석유생산기업에게 대규모 융자를 약속한 중국의 국가은행들은 이들

과의 패키지 협상의 일부분으로 장기적인 원유공급 협약을 체결하였다(러시아, 카자흐스탄, 베

네수엘라, 브라질 등). 마찬가지로 금융위기 이후 자산가치와 원료비용의 하락으로 중국의 국영

회사들은 비상공급 상황에서 국내수요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규모 해외유전의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증가하고 있는 국내가스 수요를 위하여 해외에서 가스를 확보하려는 노

력의 일환으로 장기적인 LNG 계약이 카타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 체

결되었으며, 국내 공급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미얀마와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되는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Ⅲ. 중국의 에너지 외교의 특징17) 

중국은 에너지 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아지자 서방 기업 중심의  글로벌 석유 메이저들이 주

도하는 국제석유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에너지자원 확보를 하기위해  자원보유국과의 

양자관계 구축을 통한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에너지 자원의 시장성과 잠재성만 

확인되면 이념적 차이와 지역정세 불안 등을 가리지 않고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지역과 에너지 

협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통상협력, 군사협력 확대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략적 연대를 이끌

어 내기위해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중국이 진출하는 국가는 개발도상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

과 OECD 회원국들을 포함하고 있다.18) 한편, 지금까지 중국의 에너지외교는 주요 산유국과의 

관계증진을 통한 에너지원의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현재는 다자간 기구나 기타 석유

소비국과의 협력을 동시에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은 국제에너지기구

(IEA)와의 에너지 협력에 대한 공동노력을 물론이고, ASEAN+3,5 개국 에너지 장관 회의 등 

에너지 소비국과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세계석유소비량의 45.2%를 

차지하는 미국, 일본, 한국, 인도 등으로 구성된 5개국 에너지 장관회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

히 에너지의 대외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인도와 여러 에너지 관련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19) 

중국 에너지 외교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국 에너지 외교의 특징은 다면성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에너지 외교의 다면성은 해양

전략과 대륙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며, 정부차원의 외교행위와 기업차원의 해외진출을 동

시에 추진하는 것이다.20) 이 같은 다면성 속에서 중국의 에너지 협력외교 전략은 다자주의 틀 

속에서 양자 간의 외교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17) 김정기, “중국과 일본의 에너지 자원정책과 에너지 자원외교 -석유자원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12

권1호(2009), pp.93-96, Xu, Qinhua, "China's Energy Diplomacy and its Implications for Global Energy 

Security," FES Briefing Paper No.13(August), CHARLES E. ZIEGLER, "The Energy Factor in China’'s 

Foreign Policy," Journal of Chinese Political Science, vol. 11, no. 1( Spring 2006), pp. 8-19.  참조.

18) 이지용, “중국의 해외에너지 자원확보전략과 시사점,” 『주요 국제문제 분석-외교안보연구원』(2011.8.30) 

19) 2005년 11월 중국의 페트롤 차이나(CNPC)와 인도의 국영석유천연가스공사(ONGC)는 각각 50%의 지분으

로 시리아 유전에 대한 공동진행하였다. 원동욱, “중국 에너지 외교의 새로운 변화와 한중간 에너지 협력게

임,” 『 국가전략 』제15권 1호 (2009),  pp.94-95,  에너지경제연구원( 2008), pp.89-91, T. S. Gopi 

Rethinaraj, "China’'s Energy and Regional Security Perspectives," Defense & Security Analysis Vol. 19, 

No. 4 (2003), pp. 385-386.

20) 전가림(2006),  p.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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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해외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급속도로 증대되자 개혁, 개방 이후 서방세계와의 외교를 

중시하면서 관계가 소원해졌던 에너지 자원국들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21) 장쩌민정부 

말기부터 재개한 중국의 발전중국가 외교는 다자외교로 승화되어 중국 에너지 외교의 주요한 

축이 되었다.22) 2003년 12월 원자바오 총리는 중동지역을 방문하였고, 2004년 1월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아프리카지역을 방문하였다.23) 후주석의 방문을 통해 중국은 중동지역 국가와 ‘중-

중동협력포럼(Sino-Arab States Cooperation Forum) 개최에 합의했고, 아프리카국가들과는 ’중

-아프리카포럼‘(China-Africa Forum)을 발족시켰다.  이 밖에 대 중앙아시아와는 ’상해협력기

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24)를 동남아시아와는 아세안+1을 발족하였으며, 

이들 기구들은 중국의 에너지 외교를 위한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25)  중국정부는 에너지자원 

외교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제협의 체제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양자 간 외교전략으로 중국은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 에너지 자원 생산국들과 정상외교

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2001년 1월에는 후진타오 부주석이, 2002년 4월에는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이란을 방문하여 양국 간 에너지 협력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중국과 러시아의 에

너지 협력은 2002년 12월 2일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장쩌민 중국 국가 주석 간 베이징 정상

회담 이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면서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남미

국가들과도 양자 간 에너지 외교를 확대하고 있다. 2004년 11월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기타 남미국가들을 방문해서 1,000억 달러에 상당하는 계약에 서명했다. 2004년 베

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이 12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은 베네수엘라 유전에 3억 5천만 달러

를 투자하기로 합의했고 매달 12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기로 했으며, 2005년에는 양국 간에 

자원협정이 체결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브라질은 중국과 11개 항목에 걸쳐 100억 달러에 달하

는 에너지와 수송 계약을 했다.26)

둘째, 중국은 자국의 지정학적인 특성과 육.해상 방위능력을 고려하여 에너지 자원에 대한 외

교, 안보적 접근을 하고 있다. 중국은 서부(중앙아), 남부(동남아),북부(러시아)에 구축되는 파이

프라인을 통해 2015년부터 원유가스 수입의 약 23%를 공급받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반

면에 동남아시아에서는 말라카 해협에서부터 자국의 동해에 까지 이어지는 남지나해와 대만해

협을 안전한 해상로로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다.27) 그 결과 카스피 해 석유를 카자흐스탄을 거

쳐 중국서부로 수송하는 석유파이프 라인 공사가 2009년에 완공되었다. 또한 러시아 원유공급

을 받기 위해 ‘동시베리아-태평양 석유 파이프라인을 중국 다칭에 연결시키는 공사가 2011년 1

월 완공되었고, 2015년 완공을 목표로 가스 파이프라인 공사가 진행 중이다.28) 동시베리아-태

21) 중국은 자원부국 발전중국가와의 윈-윈 에너지자원 협력을 통해 이들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국

가 신용등급이 낮아 국제금융기구 접근이 어려운 자원부국 발전중국가에게는 중국이 최종 대부자로 부각되었

으며, 중국의 개발원조정책은 산업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그들의 강점인 자원산업을 우선 

발전시킨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삼성경제연구소(2011), p.16.

22) 주재우, “중국의 에너지 협력외교- 정상외교와 다자외교 전략의 시사점,”『비교문화연구』   ( 

2006)

21) 당시 중국은 아프리카 31개국에 대한 13억 달러 규모의 부채탕감을 제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케냐, 가나, 남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에 대해서는 도로건설, 항만건설, 병원 및 학교건설 무이자 차관 등을 제의하

였다.

24) 중국은 1996년 발족한 상하이 5국(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을 모체로 2001년 우즈베

키스탄을 포함하여 상하이 협력기구를 결성하였다. 중국은 이 기구를 통해 회원국들과 경제관계를 강화하며, 

중국 서부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5) 주재우 (2006),  pp. 128-136.

26) 김재두, "미래 에너지 분쟁가능성과 한국의 안보군사 대비,“ 『전략연구』통권 제37호 (2006), pp.3-5

27) HENRY J. KENNY, “China and the competition for oil and gas in Asia,” ASIA-PACIFIC REVIEW ( 
NOVEMBER 2004), pp.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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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선의 중국지선을 통해 연간 3천만 톤의 러시아산 석유가 중국에 공급된다.29) 한편, 최근 

중국 해.공군력의 증강은 중동지역의 에너지 자원과 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라 

할 수 있다.30) 이와 더불어 중국은 원유 수송로 요충지에 위치한 국가들과 해군협력을 강화하

고 있다. 중국은 건설비 80% 이상을 지원하여 파키스탄의 과다르(Gwadar)항을  완공하였고, 

미얀마의 코코 아일랜드에는 중국 철도와 도로가 연계된 운송망이 구축되었다. 중국은 미국보다 

열세인 해군력으로도 유라시아의 요충지를 장악함으로써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미국에 버금가는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31)

셋째, 중국은 해외자원개발 후발주자로서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서방의 제재를 받거나 분

쟁중인 지역 즉 수단과 시리아, 이란 등과 같은 위험지역의 틈새시장을 파고드는 실리외교 정책

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은 다르푸르 사태를 겪고 있는 수단에서 생산하는 원유의 80%를 수입

하고 있으며 앙골라가 생산하는 원유의 60%를 수입하는 등 아프리카 진출에 주력해 왔다.32) 

중국의 아프리카산 수입원유 비중은 중국 전체 수입량의 30%를 상회하며 2025년께에는 45%로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를 받았던 이란과 시리아 

등에 진출해 에너지 수급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CNPC)은 시리아와 

2005년 6월부터 1년 동안 약 6억 달러 상당의 6천700만 배럴의 유전계약을 체결했으며, 핵개

발 의혹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 이란에 적극 진출하여 Sinopec은 향후 30년간 2억 5

천만 톤의 LNG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야다바란 유전의 지분 50%도 취득하였다.33) 중국은 아프

리카와 중동 외에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와 베네수엘라 에쿠아도르 등 남

미국가로도 진출해 공급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34) 아울러 중국은 파키스탄, 이란, 미얀마 등

에 소형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등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에너지의 

효율증진과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을 제고하고 있다.35) 

 넷째, 금융정책을 연계한 해외투자 일환으로 중국은 대규모 국부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이용

하여 외국 에너지자원 기업인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의 3대 국부펀드는 국가외화

관리국 투자회사 (약 3,300억 달러 보유), 중국투자공사(약 3,300억 달러 보유), 국가사회보장 

기금(약 1,400억 달러 보유)이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국부펀드는  해외기업 

M&A에 집중했으나36) 최근에는 에너지 자원 부문 해외기업에 대한 직접투자에 집중하고 있

28) 이지용(2011), p.9.

29) 에너지 경제연구원, “중국의 에너지 자원확보외교 전략과 우리의 대응방안,” 『정책연구보고서』 

(2007), pp.75-77.

30) 중국 해외 석유 해상수송로 현황과 위협 및 해군력 증강에 관해서는 윤석준. “중국 에너지 안보와 해군력 발

전.” 『중소연구』통권 106호(2005), pp.29-40. 참조

31) 심경욱, “이라크 전쟁이후 변화하는 동북아 에너지 안보: 중국과 일본의 에너지 경쟁과 우리의 대응,” 『국방

연구』제48권 제1호(2005), pp.14-15.

32) 실제로 후진타오 주석은 취임 후 이미 3번이나 아프리카 14개 국을 방문하였다. 2004년 1월 이집트, 가봉, 

알제리를 방문하였고, 2006년.4월에는 나이지리아, 모로코, 케냐를. 그리고 2007년 1월에는 카메룬, 라이베리

아, 수단, 잠비아, 나미비아, 남아공, 모잠비크, 세이셀을 포함한 8개국을 정상 방문하였다. 마찬가지로 원자바

오 총리는 7개국 리자오싱 전 외교부장은 20개국을 방문하였다. 

33) 이지용(2011), p.10.

34) 베네수엘라, 에쿠아도르 같은 경우 미국과의 관계악화로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다.

35) 중앙일보 2008/02/08

36) 불발로 그치기는 했지만 중국은 2005년 들어 CNOOC가 미국 유노컬 인수를 전격 제의해 미국과 국제사회

에 큰 파장이 인 바 있다.  유노컬 인수가 미국의 견제로 좌절된 지 3주 만에 중국 최대 석유회사인 CNPC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는 2005년 8월 캐나다 상장기업인 페트로카자흐스탄사를 41억 8천만달러에 인수하였

다.   중국 사상최대의 해외 기업 인수건인 페트로카자흐스탄 인수는 카자흐스탄 원유 확보의 교두보를 갖추

기 위한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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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7) 1997년 1월 중국석유천연가스 집단공사(CNPC)의 보고에 따른 석유기업의 저우추취(走
出去, 국제협력 및 해외투자)가 권고된 이후 에너지 자원에 대한 투자가 급증한 것은 2004년 

이후로 점증하는 외환보유고와 세계 금융위기를 활용하려는 중국정부의 정책의지에 기인한다. 

즉 1)달러를 해외자산에 투자하여 3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달러 보유량을 조절함으로써 위안

화 평가절상 압력과 국내의 인플레이션 압박을 해소하고, 2)중장기적으로 달러화 가치 하락에 

대비해 달러화 운용의 리스크를 헤징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3)예상되는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따른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는 투자처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38) 

마찬가지로 중국은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남미 등 자원보유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강화

하고 있다.39) 무상원조, 무이자, 차관 등 중국의 대외원조 규모는 2004-2009년간 29.4% 급증

하였다.40) 2009년 누계 원조액은 2563.9억 위안이며, 무상원조는 1062억 위안, 무이자 차관은 

765.4억 위안이다. 41)

다섯째, 중국은 대형 에너지 자원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정부주도형 자원 확보 전략을 전개하

고 있다. 금융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정부는 경제성장으로 축적된 부를 에너지 자원과 같은 전략

적 산업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체제를 바탕으로 대

규모 국영기업을 육성해 오고 있다. 현재 중국의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은 중국석유공사

(CNPC), 중국석유화공총공사(SINOPEC),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와 같은 대표적인 국영

기업을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고,  자원개발과 확보를 위해 이러한 국영기업들을 전면에 내세우

고 있다.42) 중국의 에너지 자원 관련 공기업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있어 자원확보 그 자체를 

경제성과 수익성보다 우선순위로 고려함으로써 자원확보에 있어 서구 다른 기업들에 차별적 우

위를 점하고 있다.43) 

또한 중국은 국가정책은행과 국영 에너지기업 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해외 에너지 확보에 시

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중국은 2005년부터 에너지 연계대출(Loan for Oil)을 시작하여, 

2009-2010년 동안 러시아, 남미,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에너지 계약과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약 770억 달러를 대출하였다. 에너지 연계 대출로 중국에 유입되는 석유량은 2012년 1일 100

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0년 석유수입량의 19%에 해당된다.44)앞으로도 중국

은 당-정부-국가정책은행-국영 에너지 기업 간 유기적 분업체계를 토대로 안정적 에너지 공급

원 확대와 다변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중국의 무차별적인 에너지 외교는 에너지를 둘러싼 미국과의 경쟁심화45)와 일본 및 

서방세계와의 정치적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중국에 대한 

러브 콜이 미국을 자극하고 있으며, 미국과 관계가 좋지 않은 베네수엘라 및 차드와의 석유 외

37) 해외직접투자 중 에너지자원관련 업종이  2008년 10.4%에서 2009년 23.6%로 2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히였

다. 삼성경제연구소(2011), p. 9. 

38) 이지용(2011), p.9

39) 강준영, 서상현, 공유식. ‘중국의 대아프리카 ODA 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중국연구』제49권 참조.

40) 삼성경제연구소 (2011), p.8.

41) 특혜차관은 2-3%의 저리로 15-20년간 장기이며, 각종 고위급 외교와 병행 실시하여 상대국가와의 유대 및 

실질협력의 효과를 극대화 한다.

42) 중국의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에너지경제연구소, “해외자원개발 전략연구: 아프리

카 자원개발 진출전략연구,” 『기본연구보고서 09-23』 pp.43-61. 참조.

43) 2002년부터 2011년 1/4분기까지 중국 에너지 국영기업의 해외 석유와 천연가스 확보를 위한 지분인수 거래

액은 대략 750억 달러를 넘는다. 삼성경제연구소(2011), p. 10.

44) 삼성경제연구소(2011),  p.13. 

45) 황규득, “중국과 미국의 대아프리카 에너지안보 전략과 향후 전망,” 『주요 국제문제 분석-외교안보연구원』 

(2008). 박병관, “중국의 에너지 안보정책과 중.미관계,”『EAI 중국연구패널 보고서 No.1』(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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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중국의 움직임도 미국과의 갈등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마

찬가지로 중국과 카자흐스탄간의 파이프라인 공사는 카스피해 지역의 자원을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2006년말 중국은 아프리카 투자를 위해 정부 주도

의 중국-아프리카 개발기금을 조성했다. 46) 그러나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는 여러 면에서 비판

을 받고 있다. 양국 간 협력을 도모하는 이유가 정치적인데다, 인종 분쟁을 묵과하는 등 도덕적

인 의무를 무시하고 중국이 아프리카의 석유산업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

국이 유전확보 대가로 제공한 군사원조는 원조 수혜국의 내전, 인권문제, 민주화 등 국내정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 서방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47)  

Ⅳ. 중국의 지역별 에너지 외교 

   (대 아프리카, 대 러시아, 대 중앙아시아, 대 남미, 대 동남아시아 등)48)

중국의 에너지 외교는 강대국 외교와 주변외교와 더불어 3대 핵심외교 중 하나이다. 중국의 

에너지 외교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어 지역적 차원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의 지정학

적 구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북아 차원에서는 중국의 석유확보와 안전을 위한 전략이 일본

의 에너지 안보전략과 충돌하고,49) 글로벌 차원에서는 중동지역과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남

아시아 등에서 미국과 영향력 경쟁과 더불어 지정학적 구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4장에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중국의 에너지 외교를 지역적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려 한다.

1. 중국의 대 중동 에너지 외교

중동지역은 국내 정치, 경제, 사회 상황이 불안정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원유매장량과 생산량

이 풍부하기 때문에 중국을 포함한 세계 원유수입국들의 에너지 자원 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역

이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의 에너지 자원외교는 공급의 다원화 전략으로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지만 중동지역에 대한 의존도는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동에서 각국의 갈등과 경

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1970년대 말 등소평의 실용주의 외교로선을 토대로 진행된 중동지역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은 

에너지 자원 분야의 협력으로 발전하였다. 1997년 중국과 이란은 이란산 원유도입과 중국 

CNPC가 이라크의 알아흐다브 유전개발에 생산 분할방식으로 참여하는데 합의하였다. 중 국의 

입장에서 카스피해의 에너지 자원은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경우 카자흐스탄을 통해 페르시아만

을 거치지 않고서도 석유와 천연가스를 육상으로 수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미국과 EU 

등 서방국가들은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한 경제제재의 일환으로 미국의 석유 메이저들의 대이란 

석유개발 프로젝트 참여를 원천 봉쇄하고 있어 이란은  중국에게 더욱 유리한 지역이다.50) 중

46) 10억달러 규모로 시작한 이 기금에서 2008년 말까지 약 4억달러가 투자됐다. 또 중국기업들의 투자도 20억 

달러에 달했다. 기금이 주도한 투자는 잠비아, 나이지리아, 이짚트, 에디오피아 등지의 산업단지 조성에 사용

되었다. 중국과 아프리카의 교역량은 2005년도에 106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

어섰다. (“中 아프리카 투자 확대 `에너지 야욕`”)이데일리| 2009/01/1 

47) 전가림 (2006)

48) 에너지 경제연구원( 정책녕구보고서 2008.12), pp63-96.

49) 러시아 앙카르스크에서 시작하는 석유 송유관 건설을 둘러싼 중일의 경쟁과 동중국해에서 츈샤오 가스전을 

둘러싼 중일의 갈등이 그 예이다.

50) 에너지 경제연구원(2007), pp.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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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2004년 말 이란과 1,1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협약을 체결하였고, 2006년 Sinopec은 이

란으로부터 2억 5000만톤의 액화천연가스를 30년간 구매하기로 합의하였다.  마찬가지로 중국

은 향후 25년 동안 이란의 에너지 탐사, 시추 및 생산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1,000억 달

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카스피해까지 약 360km 길이의 송유관을 건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조금연 57p) 

이와 더불어 중국은 이태리 기업과 공동으로 이라크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진출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 10월에는 장쩌민 

주석이 사우디를 방문하여 양국 간 ‘전략적 원유 파트너십’ 관계를 천명하였다.51)  중국의 대중

동 에너지 자원외교는 경제협력과 함께 지속되고 있다. 2004년 중국은 중동 걸프지역 경제통합

기구인 컬프협력협의회 (Gulf Cooperation Council)52)와 FTA를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

의 중동 원유수입량이 2025년에는 700만 bpd로 증가하고 원유수입에 있어서 중동의존도가 현

재 50%에서 7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과 GCC국가들의 경제협력은 강화될 것

으로 예상된다.

2. 중국의 대 아프리카 에너지 외교53)

중국의 아프리카 외교는 양제츠(楊潔) 외교부장이 2012년 1월 3∼7일 코트디부아르·니제르·나

미비아를 다녀옴으로써 신년 중국외교의 첫 방문지를 아프리카로 하는 21년째 전통을  유지하

였다. 또한 당 조직부장이 아프리카의 대표적 분쟁지역이자 산유국인 남수단과 북수단을 잇따라 

방문해 ‘양다리 외교’를 펼쳤고, 14일에는 북수단의 중국석유(페트로차이나) 유전 개발 현장을 

둘러봤다. 27일부터는 자칭린(賈慶林)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이 아프리카를 순방하면

서 2012년부터 3년간 6억 위안(약 1064억원)을 아프리카연합(AU)에 무상으로 원조하기로 약속

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자원 확보를 위해 원조를 강화하면서 친중 세력을 넓히는 전략을 추진

해왔다. 2011년 중국과 아프리카의 교역액은 1600억 달러로 중국은 아프리카의 최대 교역국으

로 올라섰다. 54)

아프리카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안정적 성장을 보이며 BRICs 이후 신흥 자원국으로 부

상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정부부패, 인권문제 등을 이유로 에너지 자원개

발에 소극적이어서 중국이 국제석유개발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없이 진출할 수 있는 지역이다. 중

국은 2009년 현재 아프리카 14개 국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는 중국의 

원유수입(2008년 기준 30%) 및 해외석유개발(2007년 기준 석유, 가스 확보매장량의 30%)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9년 6월 Sinopec사는 스위스 Addax Petroleum사를 72

억 달러에 인수하는 등 최근에는 아프리카 자원확보를 위한 M&A를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의 주요 아프리카 진출국으로서는 수단, 앙골라, 나이지리아 등 사하라 이남 국가들로 중

51) 중국은 2006년 기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387만 톤의 원유를 수입하였고, 이는 중국 총 원유수입량의 

16.4%를 차지한다.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자국의 석유부분 상품 및 서비스 시장까지 즉 하류부분을 개

방하는 대가로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원유를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52) GCC는 1981년에 페르시아 걸프연안 6개 국가들간 경제협력기구로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오만 카타르, 바레인이 회원국이며, 6개국의 산유량은 약 1,500만 bpd로 전 세계 산유량의 18%를 차지하고 

중동 산유량의 65%를 차지한다.

53) 에너지경제연구소, “2008년 동북아 에너지연구, 동북아 주요국의 아프리카 신흥산유국 에너지 자원 확보전

략,” 『정책 연구보고서 2008. 12』(2008),  정우진, “해외자원개발 전략연구: 아프리카 자원개발 진출전략연

구,” 『에너지 경제연구소 기본연구보고서 09-23』 중국편 참조.

54) 중앙일보,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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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아프리카 석유, 가스 확보매장량의 94%를 차지한다. 특히 중국은 수단의 자원개발사업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55) 반면 알제리, 리비아, 튀니지 등 북부 아프리카 지역은 메이저 석유기업

들과 경쟁으로 진출이 부진하다.

중국의 자원확보를 위한 아프리카 진출전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은 아프리카 자원확보를 위해 외교 연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 

53개 국가 중 47개 국가와 외교관계 유지하고 있으며, 2000년 10월 출범하여 3년 주기로 개최

되고 정치, 경제, 사회발전, 국제사무협력 등의 문제를 다루는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FOCAC: 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2009년 제4차 FOCAC 정상회의에는 아프리카 49개국 정상들이 참석하여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세계에 과시하였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고위급 인사들이 직접 방문

하여 아프리카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56) 더욱이 중국은  아프리카 정부의 독재 및 폭

압정권 등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국들과 달리 국내정치 불간섭 정책을 내세우며 실리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 아프리카 지도자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다.57) 

둘째, 중국은 아프리카 자원확보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외화보유고를 활용하여    대

규모 원조 및 부채탕감, 투자확대 등의 경제협력을 연계하고 있다.58)2006년 제3차 FOCAC에서 

중국은 중국-아프리카 교역을 2005년 400억 달러에서 2010년까지 1000억 달러로 2배 이상 확

대시키고, 중국-아프리카 개발기금( CADF: China-Africa Development Fund) 50억 달러를 조

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마찬가지로  2006년에 앙골라에게 20억 달러, 2007년에는 20억 달러 

등 2009년까지 130억-190억 달러 상당의 석유를 담보로 한 소프트론을59) 제공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중국은 이외에도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규모 부채도 탕감해 주고 있다. 2000년 이후 

13억 달러 이상을 탕감해주었고, 2006년 FOCAC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31 개국의 부채 13억 

달러 규모의 채무도 면제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60)

셋째, 중국은 아프리카 자원확보를 위해 CNPC와 Sinopec, CNOOC 등과 같은 국영기업 주

도로 낮은 입찰가격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자원자산 및 기업인수도 추진하고 있다. CNOOC사

는 2006년 SAPETRO사의 OML 130광구 자분 45%를 인수함으로써 나이지리아 자원개발사업

에 진출하였고 , 2009년 6월 Sinopec사는 스위스 Addax Prtoleum사를 인수함으로써 서부 아프

리카에 많은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다.61)

넷째, 중국은 수단, 앙골라 등 정치, 제도적 혼돈 국가 또는 UN 제재국가를 집중적으로 지원함으

로써 에너지자원 틈새시장을 확보해나가고 있으며,62) 교육, 문화, 평화유지군 파견 등 다양한 소프

55) CNPC사는 수단 제1의 석유투자사이며, 수단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40% 이상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중

국과 수단과의 관계는 Linda Jacobson and Zha Daojiong, "China and the Worldwide Search for Oil 

Security,"Asia-Pacific Review, Vol. 13, No. 2, 2006, pp.65-67 참조.

56) 2004년 이후 후진타오 주석은 아프리카를 3회 방문하여 14개국을 순방하였고, 원자바오 총리는 8회에 걸쳐 

아프리카 국가들을 방문하였으며, 전 외무장관인 쟈오징은 2006년과 2007년 동안 13개국을 방문하였다.

57) 중국은 FOCAC을 통해 인권, 선정 부패, 인종학살 등에 대한 민감한 문제들은 주요 의제에서 제외시키고 정

부 당국 및 민간부문의 활발한 경제개발 협력, 무역 및 투자상 우호관계에 관한 대화에 더욱 주력함으로써 아

프리카 지도자들에게 반서방주의적 접근방식의 효과를 부각시켰다. 황규득, “중국과 미국의 대아프리카 에너

지안보 전략과 향후전망”, 『주요국제분석, 2008,9.5, 외교안보연구원』)(2008), p.8.

58) 무상원조, 무이자 차관, 특혜차관 등 중국의 대외원조 규모는 2004-2009 년간 연평균 29.4% 급증하였다. 

2009년 누계 원조액은 2,563.9억 위안이며, 무상원조는 1,062억 위안, 무이자 차관은 768.4억 위안, 특혜차

관은 735.5억 위안이다. 삼성경제연구소(2011). p.8

59) 차관가운데 상환기간이 길거나 금리가 낮아 차주에게 비교적 원리금 상환부담을 적게하는 차관으로 대개 상

환기간이 1년 이상 금리가 연 4% 이하인 것을 소프트론이라 한다. 

60) 에너지경제연구소(2009), p.54.

61) 에너지경제연구소(2009),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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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파워를 활용하고 있다.63) 예를 들면 중국은 2009년 11월까지 아프리카에 21개의 공자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학생 4000 명 이상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2009년 현재까지 UN 상임이사국이 아프리카에 파견한 평화유지군의 63%를 담당하고 있다. 64)

반면에 공격적인 중국의 자원확보 전략이 항상 원만하게 전개되는 것만은 아니다. 최근   아

프리카 내에서는 중국의 투자불확실성과 사회적 배려부족, 중국 이민자 대거 유입 등으로 안티

-차이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자원개발 사업에서도 나이지리아의 광구 활동정지, 콩고 민

주.의 인프라 건설-자원협력 계약 수정 및 축소, 앙골라의 광구 지분인수 무산위기 등 낙관적인 

상황만은 아니다.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 실패사례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65)

1)2007년 출범한 야라두아 정권은 2006년 중국이 철도 등 총액 40억 달러에 이르는 인프라 

투자를 약속하고 중국국영회사인 CNPC가 확보한 OPL 298 광구에 이의가 있으므로 조사가 끝

날 때까지 CNPC의 활동을 정지시켰다. 이 사건의 배경은 중국의 하류투자와의 연계나 우선교

섭권 부여에 대해  유럽 석유메이저들이 입찰의 투명성을 문제 삼으면서 입찰참여를 보류하였

는데, 야라두아 대통령이 유럽석유메이저들을 다시 참여시키는 재입찰을 지시하면서 CNPC의 

활동이 중지되었다.

2)2009년 8월 콩고 민주는 IMF의 부채탕감 조건을 수용하여 2007년 9월 중국과 체결한 90억 달

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자원협력 계약내용을66) 국가보증 조항 삭제 및 인프라 사업 중 30억 달러만 

추진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수정, 축소하였다. IMF가 서구 선진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조치는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 및 영향력 확대에 대한 미국 및 유럽 등의 견제로 볼 수 있다.

3)2009년 7월 Marathon 석유회사는 앙골라 심해 32광구의 지분 20%를 CNCOC 및 Sinopec 컨소

시엄에 매각하려 했으나 앙골라 국영회사인 Sonangola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 사태의 이면에는 석유

담보 차관거래 축소를 시도하려는 앙골라와 이를 지속하려는 중국 간의 마찰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중국이 자원개발을 위해 진출한 국가들에서 중국인 납치사건들이 연달

아 발생해 중국정부를 긴장시키고 있다.  WSJ은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원자재

를 확보하기 위해 파키스탄, 리비아, 수단, 이집트 등 치안이 불안정해 다른 국가들이 진출을 

꺼려하는 곳까지 과감한 진출을 시도하면서 중국인들이 그 희생양이 됐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

이 아프리카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수단과 이집트에서 잇따라 발생한 중국

인 납치사건은 중국과 아프리아 각국 간의 외교관계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67)

3. 중국의 대 러시아 에너지 외교68)

 러시아는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미개발된 대규모 석유, 가스 매장지 개발 및 수출용 수

62) 중국은 수단의 다르푸르 사태에 대해서도 ‘수단 스스로 해결해야 할 국내문제’임을 강조하면서 2004년 유엔

의 경제제재안 상정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 결과 수단에서 에너지 자원확보를 위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

였다. 황규득(2008), p.8.

63) 유동원, “중국의 대아프리카 소프트파워 외교와 경제협력,”『한중사회과학연구』제8권 2호(2010).

64) 중국은 UN의 남부수단 미션(UNMIS)과 AU-UN의 다르푸르 미션(UNAMID)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하고 있다. 

65) 정우진 (2009), pp.58-61.

66) 동 계약은 원래 중국이 60억 달러 상당의 도로, 철도 등 인프라를 콩고 민주에 건설하는 대가로, 중국은 30

억 달러를 투자하여 구리 1,000 만 톤, 코발트 60만 톤 등의 자원과 국가보증을 콩고민주 정부로부터 제공받

기로 하였다.

67)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20110442667679 (검색일: 2012.02.01)

68) 이용권, 이성규,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발전 심화 요인 분석: 에너지 자원협력을 중심으로,”『국제정치 논

총』46집 2호 (2006) 참조



                                           중국의 에너지 협력외교 현황과 평가 및 한국에의 시사점
119

송인프라 시설의 건설 그리고 에너지 수출 다변화를 위해  높은 에너지 수요와 풍부한 자본 및 

기술력을 구비한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 에너지 부문에서 긴밀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시

베리아 및 극동지역 에너지 자원의 신규개발과 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안정적 시장확보가 시급

한 러시아로서는 미국 다음의 에너지 소비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에너지 협력을 모색하는 것

은 당연해 보인다. 이것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신규 에너지 개발비를 분담할 수 있는 방법

이며, 개발이후 안정적인 에너지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가파른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급의 불균형 및 수송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

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69) 안정적 경제성장을 목표로 주변국과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체제안정을 모색하는70) 중-장기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게 하였고, 특히 접경국가

이면서 대규모 에너지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를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게 만들었다. 이

와 함께 중국의 세계전략이 러시아와 합치하는 부분이 많아 양국은 냉전시기의 정치, 군사적 경

쟁관계를 비교적 쉽게 협력관계로 전환할 수 있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러시아내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것보다 러시아 에너지 특히 석유를 안정적

으로 공급받는데 중점을 두어왔다. CNPC는 로스네프츠에게 60억 달러를 제공하면서 2010년까

지 중국에 석유 약 5천만 톤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러시아로부터 2005년에 1000만 톤, 

2006년에 1,500만 톤을 철도노선을 통해 러시아산 석유를 공급받고 있다.  중국은 다칭노선 사

업이 중단된 이후에는 2개의 철도노선을 통해서 석유를 공급받았다.71) 로스네프츠는 2005년 7

월 CNPC와 대중국 수출 확대를 약속하는 장기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철도를 통한 공급량을 확

대하는 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러시아-카자흐스탄-중국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동,

서 시베리아 원유를 중국으로 수송하는 계획과 함께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 노선인 스코보

로디노에서 다칭으로 연결되는 지선을 우선적으로 건설하여 이를 통해 서시베리아 원유를 공급

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중국과 러시아는 동시베리아 원유에 이어 사할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

유와 천연가스도 중국으로 공급하는 것을 협의하였고, 2006년 3월 양국은 석유, 가스, 전력, 원

자력, 수송인프라 등 에너지 부문에서 포괄적인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중국으

로의 안정적인 석유, 가스, 전력 수출을 약속했고, 양국 국영기업들은 양쪽 국가 내에 각각 합

작기업을 설립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72) ‘동시베리아-태평양’ 석유(ESPO: East 

Siberia-Pacific Oil)' 파이프라인을  다칭으로 연결시키는 공사는 2011년 1월 완공되었고, 2015

년 완공목표로 현재 가스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다.73)

4.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에너지 외교

중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석유, 천연가스 자원을 자국의 중동 석유에 의존도를 축소하고, 에

너지 공급처의 다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전략지역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1991년 걸프전쟁, 

69)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중요 수단 중 하나가 에너지 자원과 에너지 자원 수송이다, 특히 중동, 아프리카 지

역에서 수송되는 원유가 말레카 해협을 대부분 통과하는데 , 중국은 해군의 원거리 작전능력이 부족하고, 그

나마도 미국에 비하면 10배의 열세에 놓여 있다.

70) 에너지 경제연구원, “동북아 에너지협력 연구 ‘China Factor'의 동북아 에너지 시장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연

구,” 『에너지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05.6』, p.44.

71) 다칭 송유관 사업의 계약당사자인 유코스의 탈세혐의 및 사장의 체포, 유코스의 국영기업화 과정 그리고 동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에너지 자원개발 및 수출을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푸틴 정부의 발표가 나오면서 다칭

노선 사업은 전면 중단되었다.

72) 이용권, 이성규(2006), p .229.

73) 외교안보연구원, “중국의 해외에너지자원 확보전략과 시사점,” 『주요 국제분석』.p,9.



   APRC 정책포럼 에너지 협력외교의 현황과 방향성
120

2003년 이라크 전쟁으로 중동지역 정세가 불안해지고 중국, 인도 등의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등 ‘에너지 안보에’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었다.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과는 에너지 자원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분리운동의 해결에도 중요한 지역이다. 

한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근접해 에너지자원 수출이 용이하고, 막대한 수요를 바탕

으로 안정적인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중국을 새로운 에너지자원 수출대상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상하이 협력기구(SCO)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우

선적인 협력 대상국으로 평가하고 있다.74)   

카스피해 지역의 매장된 원유는 2,500-3,000억 배럴, 천연가스는 15-20조 m3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석유매장량은 대략 2,700억 배럴 이상(세계 7위 매장량)으로 추정되

며, 이중 카스피해의 카작측 지역은 추정 매장량이 1,243억 배럴에 달해`유전밭` 또는 `제2의 중

동`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다른 나라에 비해 금융환경이 뛰어나다는 장점과 

함께 주변 CIS국가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어 주요한 지역이다.

중국의 CNPC는 1996년 카자흐스탄에서 잔류 채굴량이 1억600만톤으로 평가되는 켄키약

(Kenkiyak) 유전 지분 60%를 5억 달러에 매입한 것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석유회사인  악토

베무나이가tm(ActobeMunaiGaz) 지분 100%를 인수하였다. 또한 2003년에는 북부 부자치

(North Buzachi) 유전 지분을 인수하였고, 2005년에는 추정 매장량 35억 배럴에 달하는 다르칸 

유전 공동 개발 및 추정매장량이 5억 5,000만 배럴에 달하는 석유회사 페트로카자흐스탄의 지

분 인수(42억불) 등을 추진하였다. 이 밖에도 중국은 카스피해 원유를 도입하기 위한 송유관 건

설을 2009년에 완공하여 중국 서부 신장지역까지 수송로를 확보했다.75)

2007년 11월 카자흐스탄 국영석유가스 기업인 KazMunaiGas는 중국 CNPC와 양국을 연결

하는 파이프라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50:50 지분구조로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2006년 4월 투르크메니스탄과 가스관 추진 및 가스전 탐사, 개발 진출에 협

력하기로 합의하였다. 2007년 7월에는 중국의 CNPC와 투르크메니스탄 사이에 가스수입계약을 

체결되었다.76) 2008년 6월에는 중앙아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투르크메니스탄-중국)이 착공

되었다. 총 길이 1만 킬로미터인 이 파이프 라인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은 30년 간 중국에 300

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제공할 계획이다.77) 또한 중국은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등 중

앙아시아 전체로 진출을 확대해 가고 있다. 78) 중국은 중앙아시아와 에너지공급 인프라를 공유

하게 됨으로써 이들 국가와 조금 더 실질적인 경제안보협력자의 입지를 확보하게 되었고 상하

이 협력기구(SCO79)) 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에 중국이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진출함으로써 이 지역의 에너

지 자원을 통제해왔던 러시아와 갈등이 제기되기도 한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지역을 자국의 

영향력 하에 두기 위해 에너지부문에서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데,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석유, 가스 수출을 위한 수송망 구축과 이를 통한 대규모 자원수출은 러시아 입장에서 

커다란 경제적 손실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상하이협력기구(SCO) 가입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에

74) GAWDAT BAHGAT, "CENTRAL ASIA AND ENERGY SECURITY," Asian Affairs, vol. XXXVII, no. I, 
March 2006, pp.13-14.

75)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6609968

76) 에너지 경제연구원 (2007). pp.81-87.

77) 에너지경제연구원(정책연구보고서 2008.12), pp.101-102.

78) 이재영, “러시아.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자원외교전략,”, 『정세와 정책』 통권 144호(2008), p.3.

79) Martha Brill Olcott,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and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around the Caspian Energy Resources,"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Report(200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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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부문에서 중국의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을 어느 정도 차단하기 위한 것이

다.80)

5. 중국의 대 중남미 에너지 외교81)

중남미는 브라질 심해유전, 베네수엘라 및 콜롬비아의 초중질유 등의 개발로 전략적 석유, 천

연가스 보유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중남미 대다수의 국가가 자원의 국유화 확대,82) 반미

동맹의 형성 등으로 진출제약이 높아가고 있다. 2005년도 BP Statistic Review of World 

Energy에 따르면 2004년 기준 중남미 지역의 원유 매장량은 1,012억 배럴로 전 세계의 8.5%를 

차지하고 있고,  천연가스는 7.1조 입방m가 매장되어 있어 전 세계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중남미지역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 자원이 매장된 국가는 베네수엘라이다. 2004년 기준 베네수

엘라의 원유매장량은 전 세계의 6.5%, 원유생산량은 전 세계의 4.0% 이며83) 베네수엘라는  

2006년 4월 1일 모든 자원에 대한 국유화를 선언하면서 세계 제1의 자원보유국이 되었다.

중남미는 중국 원유수입에서 2009년 기준 6.5%를, 석유.가스 확보매장량에서 5.5%를 차지하

고 있다.84) 중국의 중남미 석유개발사업은 좌파성향을 가진 베네수엘라와 에콰도르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85) 석유자산 및 기업에 대한 M&A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통해 최근 진출

국가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볼리비아, 칠레, 트리니다드 토바고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

히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고 있는 브라질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86) 1996년 11월 중국과 

베네수엘라 양국정부는 <석유분야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한 이후 1997년 중국CNPC는 베네

수엘라 유전개발권을 획득하였고, 2001년에는  베네수엘라와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3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2005년에는 양국 간에 원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을 포함한 19개에 달하

는 협정을 체결하였다.87) 자원개발 분야에서 중국은 3조 2천억 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고를 바

탕으로 중남미에도 원유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나, 신흥자원개발지역인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에 비해 저조한 실적이다. 중국은 2009년에 브라질에 108억 달러를 빌려주고 2010년부터 10년

간 하루 원유 20만 배럴을 받기로 했다. 

중국의 중남미 자원확보를 위한 진출전략으로는 경제협력 강화88)와 ‘Loan-for-oil'(융자를 통

한 원유구입)을 통한 윈-윈 전략 및 자원개발기업 M&A 등을 들 수 있다. 2009년-10년 동안 

중국은 베네수엘라와 에콰도르, 브라질과 ‘Loan-for-oil' 계약을 체결하여 연간 100만 b/d 이상

80) 에너지경제연구원(정책연구보고서 2008.12), pp.101-103.

81) 중남미 개별국가에 대한 중국의 진출전략에 관해서는 정우진 외, “해외자원개발 전략연구: 중남미 자원개발 

진출전략연구,”『에너지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10-22』(2010), pp.57-96. 참조

82) 임수호, “자원민족주의와 석유안보,”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2011.7). 참조

83) 조연금, “중국의 대외에너지 안보전략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논문』(2005), p.60.

84) 『에너지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10-22』(2010), p.27.

85)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패권주의 정책을 반대하여 자국 원유수출의 미국의존도를 낮추고 성장하는 새로운 수

출시장으로 설정하고 있다. 양국 간 에너지 협력활동으로는 2004년 양국의 국영석유공사는 베네수엘라 동부

유전을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하였고, 2007년에는 양국 간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Zumano유전을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에너지경제연구소(정책연구보고서 2008.12), pp.84-88

86)『에너지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10-22』(2010), p.28.

87) 김진오, “중국의 대중남미 경제협력강화 배경과 전망,” 『KIEP 세계경제』 제8권 제4호 통권 79호(2005), 

p.60. 중국의 베네수엘라 에너지외교활동에 대해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정책연구보고서 2008.12 ), 

pp.84-88. 참조.

88) 지난 10년 동안 중남미의 대중국 수출규모는 9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9년 금융위기로 미국과 유럽에 대

한 수출이 전년대비 각각 26%, 28% 하락한 반면 중국에 대한 수출규모는 5%로 증가하였다. 또한 2009년 

중국의 중남미 투자액도 73억 달러로 전년대비 2배 늘어났다. 정우진 외 (2010),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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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유공급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석유개발사업에 진출하는 계기도 마련하였다.89) 이와 

더불어 중국은 자원개발기업 M&A를 통한 자원확보에도 적극적이다. 2010년 3월 중국 

CNOOC는 아르헨티나 석유생산기업 2위인 Pan American Energy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는 

Bridas Energy Holdings의 지분 50%를 31억 달러에 인수하였으며, 이를 통해 아르헨티나 및 

볼리비아, 칠레 등의 석유자산을 확보하게 되었다. 2010년 5월에는 중국 Sinochem이 노르웨이 

Statoil이 보유하고 있는 브라질 Peregrino 유전지분 40%를, 2010년 10월에는 중국 Sinopec이 

스페인 Repsol의 브라질 석유자산 40%를 인수하였다.90)

이와 더불어 중국은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도 중남미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상외

교91) 및 인적 외교와 다자간 채널을 활용하고 있다.92) 

그러나 중국의 중남미 진출은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중남미는 환경문제와 지역사회와의 관

계, 노사관계 등이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다른 신흥자원개발 지역에 비해 중요하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아 향후 중국의 중남미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6. 중국의 대 동남아시아 에너지 외교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에는 영토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외교, 군

사, 안보분야에서의 관계개선 및 남지나해에서 에너지 자원의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에 선 경제 후 정치의 전술을 중심으로 ASEAN및  ARF 등

과 같은 다자간 협력체를 통해 동남아 국가들과 관계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 남지나해는 중

국의 대중동 원유수입의 중요한 수송로이며, 미래의 에너지 보고로 추정되는 지역이기 때문이

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 같은 노력은 9.11 테러이후 중앙아시아와 서남 및 동남아시아 에너

지 자원에 대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정책조정을 해오고 있는   미국의 대아시아정책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93)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에 대한 자원개발 투자

를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남부로부터 에너지 공급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중국 CNPC와 미얀마 

에너지 성은 2009년 중-미얀마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건설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

며, 미얀마 서부 벵골만에서 시작해 중국 남부 쿤밍을 거쳐 충칭으로 연결되는 라인을 2013/14

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94) 이 공사가 완료되면 중국은 말라카 해협을 거치지 않고 아프리카,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14%를 공급받게 될 것이다.

 

89) 중국의 중남미 국가에 대한 Loan-for-oil 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는 정우진 외(2010), p.33. 참조

90)『에너지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10-22』(2010), p.34.

91) 중국의 중남미 정상급 외교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정우진 외(2010), p.32.참조.

92) 예를 들면 중국-리오그룹 간 대화채널인 리오그룹(RG, 1990년), MERCOSUR(1997), CAN(2000년), 카리브 

공동체(CARICOM, 2002년) 등과 정치적 대화를 유지하고 있다. 2008년에는 IDB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

다.

93) 주재우 p.136.

94) 이지용(2011),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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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 중국의 에너지자원 외교와 시사점

 한국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해 중국의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들

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한국정부가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우선, 장기투자가 요구되는 자원개발사업은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며, 선진국들의   자

원확보 전략을 감안할 때 민간기업이 자원개발을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일

본식 접근방식이 한국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 자원확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정부-자원개발기업-자원실수요 기업’간 긴밀한 

협력과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규모와 경쟁력을 구비한 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를 들면 단기적으로는 자금력을 가진 자원수요기업, 기술력을 구비한 한국석유공사, 

비즈니스 능력을 갖춘 종합상사 등이 컨소시엄 방식으로 사업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원개

발 관련 공기업의 민영화와 함께 M&A를 통한 대형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자원개발에 대해서는 국가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별화 전략이 바람직하다. 예

를 들면 원유매장량이 많지만 경쟁강도가 강한 산유대국의 경우 지분참여를 통한 진출이 적절

하고, 매장량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메이저들이 아직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서아프리카 등 신흥

개발권 국가는 사업권 확보위주로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카스피해(중앙아시아)와 아프

리카, 남미 등에 자원외교를 집중하고, 이들 국가와는 FTA 등을 통한 전방위 경제협력 제안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또한, 안보 및 전략적 차원에서 중국정부와 기업의 투자와 진출을 제한하

거나 꺼리는 국가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국과 차별화된 한국만의 이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95)

한편, 자원개발 사업에서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남미는 앞으로 한국의 진출 여지가 큰 지역

이다. 그러나 중국의 해외 지역진출 전략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역 또는 국가에 따라 선택과 집중

을 통한 자원개발의 차별화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들을 세분화 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의 경우, 경쟁국들이 오래전부터 체계적으로 아프리카 진출을 준비한데 반해 한국의 

진출은 최근에야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원유공급지 다원화 차원에서 정상외교의 정

례화를 통한 정부주도의 에너지 자원관련 사업 발굴 및 남아공, 리비아, 나이지리아, 알제리, 앙

골라, 콩고민주공화국 등 에너지 자원부국들에 거점공관의 외교인프라 확충을 강구할 필요가 있

다. 더욱이 일본, 중국, 러시아는 엄청난 규모의 원조자금과 국제사회에서의 정치, 외교적 영향

력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에너지자원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경제 규모의 차이 때문에 자금

력으로 한국은 중국과 경쟁할 수 없으며,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우리로서는 중국과 같이 정치 

및 이데올로기를 벗어난 무차별적 실리외교를 구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은 비교우

위 분야의 적극적 활용과 부족한 재원 및 외교적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경제협력 및 전략적 자원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은 자원 보유국이 원

하는 기술을 주고 자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즉 자원개발과 기반시설 구축을 연계

시키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전략을 감안하여 건설과 플랜트, 기간산업과 정보통신을 묶은 ‘패키지

형 모델'96)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의 발전경험과 중국보다 우세한 선진기술 전수, 현지 고용 및 

95)미국, 호주, 유럽 등과 같은 국가들의 경우, 중국의 투자와 진출을 자원과 안보차원에서 제한한다는 점을 적 

극 활용해야 하며, 중국의 진출과 영향력 확대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 에너지 자원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96) 패키지 딜은 제조경쟁력이 뛰어난 한국입장에서는 최적의 자원개발 사업모델로 서로 win-win이 가능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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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강점
-건설, 인프라, 통신, 제조업 등 저개발 자원부국이 필요로 하는 산업에서 국

제적 경쟁력 구비

-경쟁국에 비해 자원부국의 경계심이 낮음

약점
-자원개발의 역량(기술력, 인력, 자금력)이 낮음.

-국가차원의 경제지원 여력, 정치적 후원 능력이 강대국에 비해 낮음

-자원부국과 독자적 외교관계가 낮고 인적 네트워크도 부족함

기본전략
-우리의 강점산업분야를 활용, 자원개발과 효과적인 패키지 연계.

-가용 외교자원의 최대활용 및 자원부국과의 인적네트워크 확충

교육훈련 등 개발도상국의 중장기 국가발전 비젼을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한국과 협력할 

경우 단기적 이익보다 중장기적 국가발전을 추진하는데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

가 있다.97)  다만 개발경험의 전수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아프리카 53개국 모두를 대상으로 하

기보다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화 전략이 요구된다.98)

또한 아프리카 진출전략으로 스마트 파원 전략이 동반되어야 한다. 하드파워 활용 측면에서는 

우선적으로 대아프리카 공적개발 원조(ODA)의 확대를 통한 경제적 지원의 강화가 필요하고. 

반면에 소프트 파워 활용 측면에서는 한국-아프리카 문화교류 프로그램 개발과 문화외교를 강

화시킬 필요가 있다.99)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의 높은 국가리스크와 비즈니스 리스크를 감안할 때 사업보다는 우선적

으로 에너지자원부문과 경제 전반에 걸친 인적 및 정보교류 확대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과 저변

확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기업 및 중국, 일본 등과 경쟁하기보다는 협력체제를 구

축하여 진입경쟁을 회피하고 사업리스크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100)

           

             (한국의 아프리카 자원외교 역량과 기본전략)

                     

남미지역은 자원민족주의 국가와 석유개발 문호를 개방하는 국가로 이원화(2-track)하여 석유

자원 개발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볼리비아, 에콰도르 같은  자원민족주의 국

가들에 대해서는 중국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부 간 긴밀한 관계가 사업수주에 가장 중요

하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양자 간 정상외교, 고위급 사절단 파견 또는 에너지 협력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지원보다는 해당국 에너지 산업 협

지리아 발전소 건설과 연계한 탐사광구 확보, 마다가스카르의 발전소 건설과 연계한 니켈광 확보, 방글라데시

의 발전소 건설과 연계한 유연탄광 확보 등이 대표적 성공사례). 패키지형 자원개발 모델에 대해서는 김갑득 

외, “한국의 자원확보 전략,” 『CEO 인포메이션-삼성경제연구소』제651호 (2008) 참조

97) 삼성경제연구소(2011), p.17., 이지용(2011),p.15.

98) 박영호,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 가속화 동향 및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06년11월』

99) 황규득, “중국과 미국의 대아프리카 에너지안보 전략과 향후전망”, 『주요국제분석, 2008,9.5, 외교안보연구

원』, p.18.

100)에너지 경제연구원, “2008년 동북아 에너지연구, 동북아 주요국의 아프리카 신흥산유국 에너지 자원 확보전

략”(2008),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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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수요부문에 대한 기술이전, 교육, 훈련, 공동 R&D 추진에 주력해야 한다. 반면에,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등과 같이 상류부문을 외국석유 기업에 개방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정부

는 정보와 자금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협력채널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즉 공관 및 코트

라, 공기업 사무소 등의 정보, 인적 네트워크 강화와 중남미 진출 자원개발기업, 종합상사 사이

의 정보네트워크 확산이 필요하며, 자원개발 기업의 현지전문가 양성에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의 입장에서 에너지 자원확보를 위해 지역적 차원만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에너지외

교 활동을 전개해야 함은 당연하다. 중동지역의 경우 IT 등 산업발전 붐이 조성되고 있고, 플랜

트, 담수화 설비 등 개발 수요와 연계하여 석유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과 캐나다는 안보 차원에서 중국이 자국 에너지 기업을 인수합병

(M&A)하는 것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중국과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이런 

시장에서 M&A 대상을 찾을 필요도 있다.101)

끝으로, 한국의 에너지 자원외교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은 석유수급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어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에너지의 국제정치와 그 지정학적 의미를 이해하고 군사적인 차원

까지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에너지자원이 자원민족주

의적 경쟁구도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축소하는 차원에서 동아시아 에너지자원 공동협력과 대

체에너지 및 기술개발을 제안해 협력체제 구축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102) 석유물류 기지화를 

추진함에 있어 한-중, 한-일 협력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103)

101)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3793280

102) 한국정부는 이미 정부차원에서 동북아시아 에너지 고위관료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 on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Committee)와 동북아 에너지 고위급 위원회(SOC: Senior Officials 

Committee) 등과 같은 에너지 협력을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을 시도했으나, 중국 측의 미온적 태도로 실질적 

효과를 내오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지용, 2011, p.16)

103) 한,중간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과 협력분야에 대해서는 원동욱(2009), pp.96-98, 주재우, “중국의 에너지정

책과 동북아 협력문제 ”,『국제정치논총』제44집 (1)호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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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에너지 외교의 역사와 현황1)

현대송

국민대학 일본학연구소

Ⅰ. 들어가며

21세기들어 에너지 안보가 국가생존과 발전 전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에서 한정적인 자원의 확보를 위해 세계 각국이 자원쟁탈전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동북아의  

한, 중, 일 3국이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후쿠다 전 총리는 2007년 9월 취임 시에  “일본의 번영은 ‘자원외교’ 없이 불가능하다”고 천

명하였다.2) 일본에서 ‘자원외교’라는 용어가 국정레벨에서 사용된 것은 1971년부터이다.3) 제65

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후타미 노부아키(二見伸明) 당시 공명당 의원이 질의를 통해 1970년 

9월 리비아가 석유가격을 올리면서 시작된 OPEC의 원유가격인상 공세와 관련하여 정부의 입

장을 질의하면서 일본 정부의 ‘석유외교’와 ‘자원외교’에 관해 질의 한 것이 효시이다. 그후 

1972년판 외교청서에 ‘자원외교(Resources Diplomacy)’라는 절을 두고 국제적인 자원문제를 다

루는 등 일본의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지칭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1)

에너지는 국제정치의 뇌관과 같아 심각한 외교 문제로 비화하고 충돌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

이다. 2)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경제대국과 신흥공업국이 자원외교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

데  미국 주도로 이란 핵 억제를 위한 이란산 원유 금수조치가 취해지고, 일본도 국제공조에 가

세했다. 일본으로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는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며 외교의 중요한 축

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이와 아울러 원유수입의 과도한 중동의존에서 탈피하고 에너지 수송로

인 시레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일본의 당면한 외교적 과제이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에너지 상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일본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어떠한 외

교전략을 구사해 왔으며 우리의 에너지 외교에 어떠한 함의가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미완성 초고이므로 인용 및 전재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중앙일보』, 2008년 3월 11일.
3) 65 - 衆 - 予算委員会 - 6号, 昭和46年02月03日
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Diplomatic Bluebook for 1972, Review of Foreign 

Relations, April 1972-March 1973, Public Information Bureau, Japan Reference Series, 
No.3- 73, December 1973.이성규･이용권, ”자원외교의 전략적 이해를 위한 소고: 한, 중, 일 3국의 
자원외교를 중심으로,“ 국제금융위험관리 제9권 제1호 (2008년 3월) p.95에서 재인용.

2) 한국은 4%정도. [한겨레]|200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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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의 에너지 상황

1. 일본의 1차 에너지 공급구조

일본의 1차 에너지 공급구조를 보면 2009년 현재 총 472 석유환산 백만톤(Mtoe)이며 그중, 

석유가 약 200 Mtoe로 전체 에너지 공급원의 약 4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는 석탄이 22%, 천

연가스가 17%, 원자력이 15%를 차지하고 있다.  

단위: 석유환산 백만톤

출전: 2009 Energy Balance for Japan, IEA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09.

석유, 석탄, 천연가스가 전체 에너지 공급원의 82%를 넘는 상황에서 2010년 현재 일본의 석

유소비량은 445만 배럴로 미국(1,915만 배럴), 중국(906만 배럴)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3) 

일본도 산유국이기는 하나 국내 생산량은 전체 소비량의 0.3%수준으로  99.7%를 수입에 의

존하고 있으며, 천연가스는 96%, 석탄은 10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석유는 세계수입량

의 약 12%를 점유하여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수입국이며, 석탄과 천연가스는 세계 1위의 

수입국이다.4) 일본은 1차 에너지 공급의 8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에너지수입을 해상으로 

수송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5)

석유 자주개발률6)은 10% 남짓이다. 

3)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1 - Oil:Consumption, 2010）. 그 외 4위 인도
(332만), 5위,  러시아(320만), 6위 사우디아라비아(281만), 7위 브라질(260만), 8위 독일(244만), 9위 
한국(238만),10위 카나다 (228만) 단위:배럴

4)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11, 
http://www.iea.org/textbase/nppdf/free/2011/key_world_energy_stats.pdf

5) [我が国の資源外交とエネルギー安全保障 2008년 12월판]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www.mofa.go.jp/mofaj/gaiko/energy/index.html (검색일:2012.2.25.)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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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본의 원유 중동 의존도

 일본은 원유의 99%이상을 수입하고 있는데 그중 약90%를 중동지역에서 수입하고 있다. 원

유수입의 중동 의존도는 70년대 전반에는 80%를 넘었지만 그 후 석유위기의 경험으로 수입의 

다양화를 꾀한 결과 1987년도에는 68%까지 저하했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 중국, 인도네시

아, 멕시코를 비롯한 비 중동산유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줄어든 결과 중동의존도는 다시 상승, 

2006년에는 89.2%, 2009년에는 89.5%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일본의 원유의 중동 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중동산 석유가 아프리카산 석유와 비교하

여 수송거리가 짧고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같은 근린 아시아국의 원유와 비교해서는 대형 유조

선을 통한 수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송면의 채산성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7)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일본에는 아프리카산 원유 등과 비교하여 그 성상(중질, 고유황)에

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동산 원유로부터 가솔린과 경유 등의 석유제품 생산이 가능한 

고도의 정제시설이 많이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원유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중동지역의 정정(政情)이 상당히 불안

하여 최근의 이란의 호르무츠 해협 봉쇄 위협에 국제유가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안정적인 원유수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지역이 현재 세계 석유

매장량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현실적으로 

7) 위의 자료,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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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에너지자원의 의존도가 한 지역에 과도하게 높다는 

것은 결국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있어서 크나 큰 걸림돌이다. 따라서 일본은 원

유의 중동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하고 있고, 석유 대체할 에너

지자원의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Ⅳ. 일본의 에너지 정책

1. 에너지 정책의 주체

일본은 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석유파동이 발생한 1973년 직

후 통상산업성(MITI) 산하에 자원에너지청을 신설하고 에너지 관련 대부분의 업무를 집중적으

로 담당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통상산업성은 2001년 경제산업성으로 개편되었고, 2004년에는 

자원개발지원기관으로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apan Oil, Gas and Metals National 

Corporation, 약칭 JOGMEC)를 설립하였다.8)

1999년 제정된 경제산업성 설치법 제16조에 외국(外局)으로 자원에너지 청을 설치하기로 규

정하고 그 임무를 “광물자원 및 에너지의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공급의 확보 및 이의 적정한 이

용의 추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산업보안을 확보하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9) 

이와 같이 일본의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자원에너지청은 장관관방, 성(省)에너지·신

(新)에너지부, 자원-연료부, 전력-가스사업부의 4국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중 자원연료부는 정책과, 석유・천연가스과, 석유정제비축과, 석유유통과, 석탄과, 광물자원

과의 6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책과에서  “석유, 가연성천연가스, 석탄, 아탄 그밖의 광물 및 

이에 준하는 것 및 이들 제품의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공급의 확보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의 기

획 및 입안, 추진”을 담당하고 있다. 그 외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은 문부과학성에서 주관하고, 

외교와 관련해서는 외무성의 경제안전보장과가 담당하고 있다. 

에너지 관련 일본의 자원외교를 정책 주체로 보면 크게 2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

나는 국제기구 및 국제에너지 회의 등에 외무성 및 경제산업성의 고위급 관리가 참여하는 방식

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정책과 전략을 주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총리를 비롯한 정부의 관

계부서와 공민영의 에너지 관련기업이 모두 참여하여 자원보유국과 양자, 또는 다자간 외교를 

통해 직접적으로 자원 확보에 나서는 것이다. 결국, 일본의 자원외교는 경제산업성과 외무성이 

그 중심축을 맡고 있지만, 총리를 위시한 모든 정부관계자, 그리고 에너지 관련 공민영 기업 등

이 총력체제로 임하고 있는 것이다.10) 

2. 일본의 자원외교의 역사와 전개

일본은 1970년대 초의 오일쇼크시기에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동북아 어

떠한 국가보다도 일찍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8) 오상면, 『주요선진국 에너지, 자원 행정조직 비교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7,10. p. 49.
9) 경제산업성의 외국은 자원에너지청을 비롯하여 원자력안전보안원, 특허청, 중소기업청으로 총 4국이

다. http://www.meti.go.jp/intro/data/a230001j.html
10) 이성규･이용권, 전게논문,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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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70년대에 일본이 에너지 문제에 대처하는 수준은 국제적 자원 상황과 자원 관련 국

제 조직의 활동 및 동향을 파악하는 정도였다. 즉, 일본은 자원외교를 자원보유국 상대로 추진

하기 보다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전개하였다. 11)

그러나 최근 일본의 에너지 자원외교는 국제기구 중심에서 자원보유국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자원외교를 펼치는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12)

현재 외무성은 일본의 자원외교의 우선순위로 다음 3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자원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확보. 둘째, 국제기관과의 연계 강화와 국제 협조협력의 촉진. 셋째, 에너지 효율개

선을 통한 수요의 억제 등이다.13) 

첫 번째의 우선순위인 자원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해서는 자원에너지생산국과 2국간 

관계를 강화하고, 자원에너지원의 다양화, 공급원의 다양화에 힘쓰며 자원에너지 수송로 등의 

안전 확보에 노력할 것을 들고 있다. 첫 번째의 우선순위가 수요자의 측면에서의 단기적이고 직

접적인 국익을 위한 외교활동인 반면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우선순위는 일본에게 우호적인 국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의 중장기적이며 간접적인 국익을 위한 외교활동에 속한다. 두 번째의 

국제기관과의 연계강화, 국제협조협력의 촉진을 위해서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투명성 향상과 국

제 에너지 기관을 통한 긴급 시 대응책의 정비 개선, 생산국, 소비국의 대화를 통한 양호한 시

장환경의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세 번째 에너지 효율개선을 통한 수요의 억제는 중국, 인

도 등에 일본의 기술과 노하우를 보급함으로써 1차 에너지의 수요를 억제한다는 것이다.14)

최근의 일본의 자원외교의 동향 국제협조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8년 6월 제다석유산

유국회의에 참석했으며, 7월에는 북해도 도야코(洞爺湖)에서 G8 정상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고, 

에너지 효율개선을 통한 수요억제의 일환으로서는 중국, 인도와 2008년 6월 국제 성(省)에너지

협력 파트너십에 합의했다.

3. 에너지 외교-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경제대국과 신흥공업국이 자원외교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미

국 주도로 이란 핵 억제를 위한 이란산 원유 금수조치가 취해지고, 일본도 국제공조에 가세했

다. 일본으로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는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며 외교의 중요한 축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이와 아울러 원유수입의 과도한 중동의존에서 탈피하고 에너지 수송로인 시

레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일본의 당면한 외교적 과제이다.

Ⅴ. 일본의 에너지 확보 노력
 

1. 러시아 파이프라인 건설

2000년 이후 일본은 중국의 공세적인 자원 확보 전략에 자극을 받아 자원 확보에 정부가 직

11) 이성규, 이용원, 전게논문, p.96.
12) [我が国の資源外交とエネルギー安全保障 2008년 12월판]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www.mofa.go.jp/mofaj/gaiko/energy/index.html (검색일:2012.2.25.)
13) [我が国の資源外交とエネルギー安全保障 2008년 12월판]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www.mofa.go.jp/mofaj/gaiko/energy/index.html (검색일:2012.2.25.)
14) 위의 자료,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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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나서기 시작했다. 2004년 러시아의 송수관 노선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에서 일본의 총리와 

외무장관, 경제산업성 장관 및 고위급 관리가 거의 모두 대러시아 외교를 전개해 일본이 원하는 

태평양 노선으로 러시아 정부가 결정하도록 자원외교를 전개했다.

러시아 푸틴정부 최대의 사업 중 하나인 에너지자원 수송을 위한 파이프라인이 건설 노선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다칭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잠정적

인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를 위시한 외무성 및 경제통상부 고위 관료

들이 수차에 걸쳐 러시아의 푸틴 및 관련 고위급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결국 태평양 나호트카 

노선으로 결정되었다.15)  러시아 정부는 일본의 요청으로 전체 노선 건설을 1,2단계로 나누어 

동시베리아지역에서 중국 다칭까지를 먼저 건설하고, 나호트카까지 2단계 노선은 이후에 건설하

기로 하였다.  

2. 이란의 아자데간 유전 개발 협력

일본은 이란과 협약을 통해 2004년 아자데간 유전 공동개발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원

유 매장량이 260억 배럴이고, 채취가능 매장량이 50-70억 배럴에 달하는 이 사업은 사우디아

라비아와 쿠웨이트에 걸쳐 있는 가프지 유전에서 40년간 채굴할 수 있는 대규모 원유를 일본이 

확보할 수도 있었지만, 2000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기간 갱신 교섭에 실패한 이후, 일본이 중동

지역에서 그에 상응하는 원유를 확보하기 위해 수년간 준비해 온 사업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

란의 핵개발 의혹을 이유로 이 유전개발에 일본의 참여를 반대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은 맹방인 미국의 요구보다는 자원 확보를 선택하고 2000년 11월 유전개발에 합의, 2004년 2

월 개발계약에 서명하였이다. 비록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지속적인 반대에 굴복하여 지분을 75%

에서 10%로 축소하기는 하였지만, 일본의 자원 확보 의지를 보여준 일례이다.16) 

3. 아부다비와 에너지 사업 계약

2007년 12월 총리 관저에서 민간 석유업체인 고스모 석유와 마루베니 상사가 아랍에미레이

트(UAE) 소속 토후국인 아부다비와 에너지 사업 계약을 체결한 일은 일본 정부가 에너지 외교

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 단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해외개발프로젝트의 현황

 

 카자흐스탄 카샤간 유전 개발 

사할린 프로젝트 I (러시아·사할린 근해 자원개발 프로젝트) 

사할린 프로젝트 II 

태평양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카스피해 ACG 유전 개발 프로젝트 

에너지 확보 전략

15)
16) 김성철, “일본의 에너지자원외교”,『세종정책연구』, 2007년 제3권 2호, p.18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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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가 ‘한국의 자원확보 전략’ 보고서를 통해 “공적개발 원조(ODA), 첨단기술 제

공 등으로 접근하는 일본을 주목하라” 17)

포괄적 경제지원

일본이 해외자원 개발과 포괄적 경제지원을 연계

기술 이전, 플랜트･건설 등과 연계된 대규모 복합 프로젝트

정부 공기업 민간기업이 협력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략 

민관합동 – 철의 삼각형

일본은 세계적으로 정보수집에 유명한 종합상사를 중심으로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범정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컨소시엄 참여 공동개발

일본의 에너지 외교전략

실리외교

 5년 전이란이 핵 제재를 받자 일본은 정상 간 방문이 있을 정도로 우호적이었던 이란과의 

관계를 이용해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며 외교총력전을 폈다. 일본 고위관료를 이란에 보내

기도 했다. 일본 외교의 이니셔티브를 발휘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런 움직임에는 중동 에

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실리주의가 배경을 이루고 있었다. 이때 일본은 유일하게 이란의 전면적

인 보복을 피했다. 그런 일본도 이번에 이란 제재를 발표했으니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는 조금 

다르기는 하다. 하지만 실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18)

정상외교

회의외교

대 중앙아시아 외교

특히, 일본은 중앙아시아 진출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ODA 자금을 활

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제르바이잔에서의 가스발전소 건설, 투르크메니스탄 철도 현대화 

설비 공급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지역에 일본은 소연방 붕괴이후 약 25억 달러 이상의 

ODA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9) 

2006년 5월 일본 정부는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투르크메니스탄의 

중앙아시아 5개국 외무장관을 초청해  도쿄(東京)에서 회의를 개최하였다. 2004년 8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 회담은 이들 나라에 풍부한 원유.천연가스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17) 문화일보]|2008-04-25|<사설>에너지 대책, 궁극의 해법은 자원외교다 

18) 세계일보 2010.08.19 (목) 19:35
19) 오영일, “초라한 한국기업의 중앙아시아 성적표”, 『LG주간경제』, 2007.6.20,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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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는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4개국과 함께 중앙아시아 협력기구(CACO)를 결

성해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카자흐스탄의 원유를 확보하기 위해 송유관을 건설하

고 있다.

대 아프리카 외교

일본의 자원확보 노력은 아프리카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자원 보유국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ODA 확대와 아프리카개발 회의를 주최하며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

에 힘쓰고 있다. 

대 동남아시아 외교

기타

일본 정부의 자원외교는 정부의 외교력 강화와 함께 대내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도 추진되고 있다. 

해상안보

세계 무역과 에너지의 수송로인 시레인의 안전보장

Ⅵ. 나오며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일일 석유소비량 1,400만 배럴은 세계 일일소비량의 20% 가까이

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이 지역은 원유의 대중동 의존도가 높아 에너지안보가 매우 취약하다. 

최근 동북아 에너지안보협력 필요성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공동인식이 확대되면서 한·중·일 석

유포럼, 한∙중∙일 에너지전략대화, 등 다양한 협력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일본은 2011년 3.11 동북대진재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자력과 탈화석에너지를 통

한 에너지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과제선진국’ 일본이 70년대 초 2차에 걸친 석유위기와 최근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 지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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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가스 네트워크 외교와 해외투자사업: 

평가와 문제점

우평균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Ⅰ. 서론

국제시장에서 에너지를 용이하게 확보하거나 에너지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활발해진지 오래다. 

에너지 외교로 부를 수 있는 한 국가의 총체적인 에너지 획득노력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성공

의 확률이 낮은 지난한 과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의 에너지 외교의 상황을 가스 파이프라

인에 국한하여 살펴보고, 러시아 기업의 대외투자에 대한 개괄적인 평가를 하려 한다. 러시아 

외교에 있어 에너지 정책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몇 차례의 계기와 더불어 형성되었다. 

첫 번째 계기는 소련의 붕괴로 인해 새롭게 독립한 국가들을 통과하는 소련의 통합된 파이프라

인 시스템으로부터 개별적으로 가격을 매기는 체제로 변화했다는 데 있다. 둘째로, 이 시기는 

수요가 적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국제 시장에서의 가스 가격도 낮았던 특징이 지배했던 때였

다. 러시아에 새로운 자극이 도래했던 것은 2003년 이후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고 가격도 상승

하면서 부터였는데, 이같은 상황은 러시아가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게 만들었다. 셋째로,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인 가즈프롬(Gazprom)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러시아 정부가 국내의 사회적 및 경

제적 지출로 적어도 2004년까지 사용했다. 1998년 경제 위기 이후에 정부는 낮은 국내 가스 관

세를 부과했는데 이로 인해 자원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더욱 감소했다. 마지막으로, 크렘린이 

정치적으로 낮은 가스 가격을 일부 CIS 국가들에게 부과하는 동안에 가즈프롬이 러시아 외교정

책의 볼모가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1) 

2003-2008년 동안의 세계적인 경제 호황기 동안 석유와 가스에 대한 수요 증대가 이러한 상

황을 완전히 변화시켰는데, 특히 가격 상승을 압박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카스피(Caspian)해의 

석유와 가스가 미래 성장의 잠재력 측면에서 중동 이외의 지역에서 가장 보장된 에너지원들 중

의 하나가 되었다. 가스의 새로운 공급원으로 카자흐스탄(Kazakhstan)이 주목을 받았고, 투르크

메니스탄(Turkmenistan)의 수출 능력 증대에 대한 기대도 컸다. 또한 중앙아시아의 가스관 네

트워크인 “중앙아시아-중앙 가스관”(the Central Asia-Centre or CAC gas pipeline, CAC)도 

국제정치의 초점이 되었다. 

1) Philip Hanson, “The sustainability of Russia’s energy power: implications for the Russian 
economy,” Jerome Perovic, Robert W. Ottung, and Andreas Wenger, eds., Russian Energy 
Power and Foreign Relations: Implications for conflict and cooper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9), pp.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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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첫 10년이 경과하면서 러시아는 천연가스 시장에서 거대한 양의 가스를 매년 운송

하는 통과국(transit state)일 뿐 아니라, 자신이 생산자, 소비자 및 수출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

고 있다. 러시아는 제3국 영토를 통과하는 ‘국경통과 파이프라인’(transit pipeline or 

cross-border pipeline)을 통해서 수출입을 담당하고 있다. 파이프라인이 제3국을 통과하게 되면 

수축국, 통과국, 수입국 등의 정부 및 기업 간에 협정이 체결된다. 또한 파이프라인이 여러 나

라들을 통과하게 되면 각각의 통과국들과 협정을 체결한다. 이 협정은 사실상 조약으로 간주되

며, 국제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국경통과 파이프라인 사업마다 제반여건이 매우 복

잡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국경통과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법・제도적인 문제를 일반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2)  

미국과 유럽연합(EU) 같은 외부 세력들은 러시아의 이같은 역할에 주목하여 러시아를 포함하

여 해당 지역의 정치・경제적 이슈들로부터 석유와 가스 문제를 분리시키려는 노력을 해왔다. 

다시 말해 석유나 가스 부문이 러시아가 배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행위

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영역으로 제한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

영하듯이 몇 가지 다른 이슈들이 소연방 해체 이후 독립한 국가들에서 중대한 문제로 떠올랐는

데, 러시아, 중앙아시아, 카프카즈와 동유럽의 많은 정부들이 중요하게 간주하는 문제들로 이주, 

무역, 반 마약 조치와 에너지 같은 것이 이에 해당된다. 천연가스 채굴과 가스의 통과 문제는 

러시아가 추진하는 정책의 한 측면에 불과했다. 러시아 정부가 가즈프롬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태도도 동시에 존재했다.3) 

러시아 정부나 가즈프롬 양쪽 모두 CAC에 대해 전략이나 정책을 분명하게 또는 명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었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분명하게 반복되는 노력에 

대해 밝힐 수 있는 것은 러시아의 에너지 안보(통과이익, 공급의 유연성)와 가즈프롬의 상업적 

이익(통과료와 공급의 유연성)이다. 러시아의 파이프라인 네트워크인, ‘통합가스공급시스

템’(Unified Gas Supply System, UGSS)은 아직도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을 함께 묶어주는, 몇 

개 안남아 있는 인프라 시스템 중의 하나이다. 러시아 정부는 새롭게 독립한 구소련 지역국가들

의 경제에 균등하게 지원해주는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고, 거래, 무역과 노동에 대한 낮은 통과 

비용을 유지할 필요성을 깊히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로 인해 CAC와 UGSS가 CIS 지

역을 포괄하는 모든 나라들과 회사들에 가치있는 원천이 되고 있다.5)

중앙아시아를 포함하여 가스와 석유관이 지나가는 구소련 지역 내의 국가들에게 석유와 가스 

문제는 해당 지역의 정치와 경제에 중심적인 것이지만, 실제 국가들의 주요 관심사는 이익의 극

대화를 위해 석유와 가스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는 것만큼 이나 국내 정치적 안정과 

경제발전에 집중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같은 일부 국가들은 

생산자이자 전달자(transiter)의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점에서 외부 행위자와 지역의 

생산자 간에는 이해관계가 다르다. 2007년과 2009년 사이에 에너지 가격의 급작스런 상승 이후

에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 중앙아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어지는 주요한 가스 공급 루

2) 윤익중・이성규,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수송 안정성에 관한 연구: 쌍방독점이론을 중심으로,” 『중소
연구』 제34권 제3호 (2010), pp. 173-174.

3) S. Blagov, “Russia’s Gazprom Eyes Governmental Support,” The Jamestown Foundation, 
Eurasian Daily Monitor, Vol. 5, No. 2, 8 December 2008, p. 3.   

4) А. И. Глаголев, Ю.Н. Орлов, Гозотранспортные проекты ОАО Газпром в Средней Ази
и (Москва, 2004), стр.40.

5) Matteo Fachinotti, “Will Russia Create a Gas Cartel?” Robert Orttung, Jeronim Perovic, 
Heiko Pleines, Hans-Henning Schröder, Russia’s Energy Sector between Politics and 
Business (Bremen: Forschungsstelle Osteurropa, 2008), pp. 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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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서 CAC가 유럽의 에너지 안보에서 중대한 요소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중앙아시아와 카스

피해 지역(Central Asia and the Caspian region, CACR)에서의 업스트림 생산과 그것의 유럽

으로의 파이프라인 연결은 대단히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6)

본 논문에서는 상기한 관점에 입각하여 러시아의 에너지 외교 중에서 핵심적인 사안인 중앙

아시아・카스피해 가스 네트워크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 러시아의 대외 투자사업에 대해 개괄적

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가스를 중심으로 러시아의 에너지 정책의 개요를, 

제3장에서는 CAC를 둘러싼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제4장에서는 러시아의 대외 

투자사업과 에너지 전략의 문제점에 대해 평가를 할 것이다.                       

      

Ⅱ. 러시아의 에너지 정책: 개요

화석연료의 주요한 공급자로서 러시아는 세계 에너지 안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특히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유럽의 경우 전체 소비량 중에서 석유 27 %, 가스의 24%

가 러시아로부터 충당되고 있다. EU의 수입 중에서 석유의 30 %, 가스의 44 %가 러시아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발칸(Balkan)의 서쪽 국가들과 터키(Turkey) 같은 다른 EU 국가들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Ukraine), 벨라루스(Belarus), 아르메니아(Armenia), 조지아(Georgia)와 몰도바

(moldova) 같은 인근의 일부 구소련 지역 국가들도 러시아 에너지에 마찬가지로 의존하고 있다. 

러시아는 또한 유라시아(Eurasia)의 에너지 흐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통로(channels)가 되고 

있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의 가스와 석유가 수출되는 주요한 통로이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

탄과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의 가장 중요한 소비자이기도 하다. 여기서 더 나가서 러시아는 아시

아의 석유와 가스 시장에서 중요한 행위자가 되려고 하고 있다. 사할린 광구에서는 일부의 에너

지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동시베리아 석유와 가스를 개발하여 이 지역을 

아시아의 소비자들에게 연결하는 석유 및 가스관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는 

대외 에너지 정책에 있어 압력을 줄곧 받아왔다. 예를 들어 가즈프롬과 우크라이나 간의 가격 

분쟁은 결국 2006년 1월 우크라이나로의 가스 이송을 중단하도록 촉발했으며, 이에 대해 서구 

언론에서 정치적인 동기를 갖고 있는 행동이라고 하면서, 2004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오렌

지 혁명”(Orange revolution)에 대한 크렘린의 보복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다.7) 발틱해(Baltic 

Sea)를 지나 러시아에서 독일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 건설과 가즈프롬과 다른 러시아 에너지 

회사들이 유럽 에너지 시장에 침투하는 행동은 공동의 유럽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려는 유럽연

합의 노력을 좌절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는 “분할과 정복(divide and conquer)” 정책의 일부로 

인식되었다. 러시아가 아시아 에너지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한 것도 서구에 반대하는 

진영에서 역할을 하려는 것으로 흔히 묘사되었다.8)  

이에 대해 러시아인들은 그들의 행동이 자신들의 에너지 판매를 위해 가능한 가장 높은 보상

을 확보하기 위해 순수하게 얻고자하는 사업상의 이익을 따를 뿐이라고 주장한다.9) 러시아의 

6) E. Pirani, eds., Russian and CIS Gas Markets and their Impact on Europe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p. 1-487. 

7) Marshall Goldman, Petrostate: Putin, Power, and the New Russia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p. 138-140. 

8) Jeronim Perovic, “Russian Energy Power Abroad,” Robert Orttung, Jeronim Perovic, Heiko 
Pleines, Hans-Henning Schröder, Russia’s Energy Sector between Politics and Business 
(2008),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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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대한 동기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반면에, 러시아가 새로운 아시아의 소비자들

을 만족시키면서 늘어나는 유럽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충분한 양의 석유와 가스를 제공하

기 위해 단순하게 자신의 생산 능력을 충분하게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염려를 서구에서는 

많이 하고 있다. 미래의 세계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는 러시아의 능력에 대해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 회사들은 최근까지 채굴 사업을 확대해왔지만, 러시아가 예정된 생산 증대를 이룰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되어 기존 생산이 감소하기 전에 새로운 (채굴) 후보지가 생겨날지의 문제

가 궁극적인 의문 상태로 남아 있다.10)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국제 시장에서 에너지 공급국으로서 강력한 이해관

계를 갖고 러시아의 모든 이익을 유지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에너지 부문은 러시아 경제 

성장의 동력이며, 석유와 가스 판매로부터 얻는 대량의  지대(rents)는 러시아의 국가 재정에 있

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2008년 11월 17일 러시아 정부가 승인한 「러시아연방 장기 사회경제

발전 프로그램-2020」을 2030년까지 연장・수정한 「러시아 에너지전략-2030」에서는 대외 

에너지 정책의 목표를 세계 에너지시장으로의 편입, 러시아의 국가위상 강화, 국익증대를 위한 

러시아 에너지 잠재력의 최대한 효율적 활용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대외 에너지 정책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발전되는 해외 에너지 시장 구축에 있어서의 러시아의 국익 관철

에너지 수출시장 및 수출 상품구조 다변화

러시아 에너지 자원의 수요 보장, 주요 수출품에 대한 합리적 가격을 포함한 에너지 시장의 

안정적인 여건 보장

러시아 주요 에너지 기업들의 해외시장 입지 강화

러시아 내 개발조건이 열악하고 복잡한 에너지 프로젝트(북극해 대륙붕 프로젝트 포함)에 대

한 효율적인 국제협력 보장11)

이와 같은 상징적인 에너지 전략의 목표와 과제들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러시아는 실질적인 

대외 에너지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가 갖고 있는 에너

지 자원을 생산하여 효과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에너지 인프라 구축이 최대의 현안으로 떠오르

고 있다. 러시아가 유럽, 중앙아시아,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수송인프라를 확대하고 이를 관리

하기 위해서 가즈프롬, 로스네프찌(Rosneft’), 트란스네프찌(transneft’) 등의 국영 에너지회사를 

운영하고 이 회사들을 통해 에너지 운송의 핵심 수단인 파이프라인을 확충하고 통제하려는 목

표도 명확하다. 즉 러시아가 에너지 부존자원을 많이 갖고 있지만, 에너지 강대국이 되기 위해

서는 에너지 자원의 수송 네트워크에 대한 통제권은 필수적이다. 이 같은 전략은 가즈프롬이 구

9) 이 점은 러시아 에너지정책을 움직이는 동기가 경제원칙인가 아니면 전략인가에 대한 논쟁과 연관된
다. 서구의 에너지 전문가들 가운데 일부는 러시아 당국의 주장처럼 러시아 에너지정책이 경제적 이
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마샬 골드만 같은 경제학자는 러시아 에너지자원에 
대한 통제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Jonathan Stern, 
The Russian-Ukrainian Gas Crisis of January 2006 (Oxford: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2006), pp. 15-16; Vladimir Milov, Russia and the West: The Energy Factor 
(Washington, D.C.: CSIS, 2008), p. 7; Marshall Goldman (2008), pp. 136-145.   

10) Indra Overland and Heidi Kjaernet, Russian Renewable Energy: The Potentia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Burlington, VT: Ashgate Publishing Company, 2009), pp. 21-42.  

11)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Енергитический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 13 ноября,2009 г., Москв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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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연방 내의 파이프라인을 장악하면서 분명하게 나타났다.12) 

여기서 더 나아가 러시아 당국은 해외 소비시장의 유통과정에 러시아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에너지 소비국가들의 협상력을 통한 견제 상황에 대비하려는 방도도 모색하고 있다. 그 결과 러

시아는 에너지 자원 부국으로서 자신의 에너지 자산을 국내 경제 회복이라는 목표와 더불어 외

교적 영향력 회복이라는 목표를 추구해 왔으며, 이와 같은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에너

지 수송망의 확충이라는 더 큰 목표를 추구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반영하듯이 다양한 에너지 수

송루트의 개발을 계획하게 되었다. 일례로 미국이 주도한 BTC 파이프라인의 건설이 카스피해 

연안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외교적 영향력을 크게 약화시킨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에너지 수

송망의 확충 없이는 러시아의 자원이 진정한 영향력의 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도달한 것

이다.13)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네트워크의 전방위적 구축 노력은 주로 유럽, 중앙아시아,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 CAC를 포괄하는 중앙아시아에 있어서 가스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러시아는 서시베리아의 주요 지역에서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중앙아시아로부터 가스를  수

입하고 있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오랫동안 중앙아시아 지역의 가스관 수송로에 대한 독점

적 지위를 누려왔다. 러시아의 독점적 위치는 1997년부터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투르크메니스탄

이 자국의 코르페즈(Korpezhe) 가스전과 이란의 쿠르트 쿠이(Kurt Kui)를 연결하는 약 200km에 

이르는 새로운 가스관을 건설했기 때문이다(그림1). 이 가스관은 용량이 연 100억 입방미터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였고, 실제 이 가스관을 거쳐서 수출한 양도 적었다.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가스를 둘러싼 경쟁 구조에서 비록 독점적 지위는 상실했지만, 영향력을 잃은 것은 아니었다.14)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의 

가스수송로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앞서 언급한 

중앙아시아-중앙가스관 확장계획인데, 2007년 5월 이에 대해 러시아가 투르크메니스탄 및 타자

흐스탄과 합의한 바 있다. 중앙아시아-중앙 가스관은 1968년~1986년 사이에 건설된 소비에트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소연방 붕괴 이후에 투자비 지출없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파이프라인 시스템이었다. 중앙아시아-중앙 가스관은 건설 당시 매년 68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수송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었으나, 가스관 일부가 노후화되면서 가스수송 능력이 

감소해 현재는 매년 약 50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투르크메니스탄 및 카자흐스탄 정상이 2010년까지 중앙아시아

-중앙 가스관을 개보수하여 수송능력을 100억 입방미터 증대하는 협정에 서명한 바 있다.  

러시아의 가즈프롬은 CACR에서 CAC를 통해 매년 700~80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구입할 

예정이며, 이를 900억 입방미터 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이점은 

CAC를 통해 중앙아시아 가스가 우크라이나와 더 멀리까지 수송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06년에 

러시아의 네트워크는 CACR 가스의 560억 입방미터를 수송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에서 390억 

입방미터, 우즈베키스탄에서 90억 입방미터, 카자흐스탄에서 75억 입방미터를 전달했다. 하지만 

러시아 입장으로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 가격문제였다. 가즈프롬은 2008년 7월 투르크메

12) 러시아는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정치적으로 최우선 과제로 삼는 국가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로 
인식되었다. 대외적으로 강대국 복귀와 에너지 안보를 동일시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까지 했다. 우
평균, 『한국과 러시아: 상호인식과 미래지향적인 관계의 모색』(서울: 매봉, 2011), pp. 111-113. 

13) 신범식, “러시아의 네트워크 국가전략: 푸틴시기 에너지수송망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
논총』 제27집 제3호(2009), pp. 352-356.

14) 이유신, “러시아 에너지정책의 원천: ‘철저한 경제’인가 혹은 ‘전략적 정치’인가?” 『한국과 국제정치』 
제26권 제1호(2010), pp. 1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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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탄과 ‘유럽수준’의 가격을 러시아가 지불하기로 하는 가스협정을 체결했는데, 이같은 교역조

건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도 적용되었다. 2008년 말까지 1,000 입방미터 당 약 250불

을 지불하기로 했고, 이를 이행할 경우 러시아가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

었다. 

 <그림1> 중앙아시아와 카스피해 주변 가스관

<출처> 미 에너지통계청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 

 http://www.eia.gov/countries/cab.cfm?fips=TX&trk=p2 (검색일: 2012. 2.15).

<그림2>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생산과 소비, 1992-2010

  출처: http://www.eia.gov/countries/cab.cfm?fips=TX&trk=p2 (검색일: 2012.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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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내용

카자흐스탄

2002년 Gazprom과 NK KazMunaiGaz간에 카자흐스탄에 합자회사 
설립 
2006년 가즈프롬과 NK KazMunaiGaz간에 오렌부르그(Orenburg) 가
스 플랜트(GPP) 능력을 증대하는 합자회사 설립 승인 
2007년 카스피해 지역과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의 다른 지역에
서 러시아로의 가스 이송을 목적으로 Pre-Caspian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협정에 합의
가즈프롬과 루크오일 간에 합자회사, TsentrCaspnefitegaz, 카스피해
에 있는 Tsentralnoye 지역에서 출범 

키르키즈스탄

2003년 가즈프롬과 키르키즈스탄 정부가 25년 간의 장기 가스산업 협
력 협정 체결
2006년 키르키즈스탄에 가즈프롬의 자회사 가즈프롬 네프찌(neft’) 설
립. 2011년 현재 키르키즈스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회사가 되었음
2006년 페트롤리움 산업에서 러시아-키르키즈스탄 합자회사 건립을 
위한 의향각서에 서명
2007년 가즈프롬과 키르키즈스탄 정부 간에 Kugart와 Eastern 
Maliu-Suu Ⅳ 지역 지질조사를 위한 일반 원칙에 관한 협정 체결
2008년 가즈프롬과 키르키즈스탄 정부 간에 키르키스탄의 국가 소유 
자산의 민영화를 위해 협력하는 MOU 체결. 이를 통해 가스 운송 부
문의 장기 협력에 목표를 둠       

 총량, bcm  길이, 1000km  준공년도
Bukhara-Ural
CAC

21
68

4.5
3.4

1963
1968

<표1> 중앙아시아-중앙 가스관의 양적 지표 (단위:bcm)

<출처> 가즈프롬 홈페이지, www.gazprom.com/production/reserves(검색일: 2012.2.17.).

  

러시아는 당초 계약 조건과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계약을 위반하기 시작했다. 2008년 세계적

인 경제위기의 충격파 속에서 러시아도 경제상황이 악화되었고, 그 결과 러시아 가스에 대한 수

요가 급감했다. 가즈프롬은 가스공급 과잉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과 2008년에 투르크메니스탄과 체결한 계약의 수정을 요구했다. 러시아는 투르크메니스

탄과 약정한 가스량 이나 가스가격을 조정하려 했지만, 투르크메니스탄이 이를 거부하자 결국 

가즈프롬은 가스매입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2009년 4월 투르크메니스탄  현지의 가스관 폭발

사고와 러시아의 가스 매입 중단에 뒤이어 2009년 12월 러시아와 투르크메니스탄은 가스분쟁을 

종결하면서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을 통해 러시아는 2003년에 체결한 계약을 변경하여 2010

년부터 매년 800~90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매입하는 대신 300억 입방미터 상당의 가스만 매입

하기로 했다. 러시아가 가즈프롬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을 위시해 카자흐스탄과 체결한 협정은 

CIS 지역에 대한 직접 투자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자원확보를 위한 투자목

적이 우선하며, 또한 가스거래에 있어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

다. 러시아는 투르크메니스탄 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및 자원을 

확보하려는 외교전략을 각 국 별로 실행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각 국 및 아제르바이잔과의 협력 

상황은 <표2>와 같다. 

    

<표2>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및 아제르바이잔과의 에너지 협력 관계(가스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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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키스탄
2003년 타지키스탄 정부와 가즈프롬 간에 가스산업에서의 전략적 협
력에 관한 장기 협정과 합자회사 설립에 관한 MOU 체결
2006년 가즈프롬, 타지키스탄에서 지질학적 탐사 시작
2008년 가즈프롬과 타지키스탄 정부 타지키스탄의 석유와 가스 채굴
을 위한 지질학적 조사 원칙 합의서에 서명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와 투르크메니스탄, 2003년 가스산업에서의 25년 간의 장기 협
력 협정 체결, 그 결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 판매에 대한 장기 계약 
체결
2007 CAC 건설 합의
2009년 12월 Gazprom Export와 Turkmengaz 간에 가스 장기 구매
와 판매 계약 개정. 개정 사항에 의해 가스 가격 조정됨
2010년 2월, Pre-Caspian 가스파이프라인과 East-West gas 
trunkline 건설  동시 이행에 합의    

우즈베키스탄

2002년 가즈프롬과 Uzbekneftegaz 간에  가스산업 전략적 협력 협정 
체결.  이를 통해 2012년까지 우즈벡 가스의 장기 구매에 합의
2005년 가즈프롬과 Uzbekneftegaz 간에 우즈베키스탄을 통해 
2006~2010년 간의 가스 수송 중기 협정 체결
2006년 가즈프롬과 NHC Uzbekneftegaz 간에 Ustyurt 지역의 지질
학적 조사에 합의
2009년 가즈프롬, 2009년 이후 우즈벡으로부터의 가스 공급 조건에 
합의, 이를 통해 평균적인 유럽의 가스 가격에 근거를 둔다는 가격 공
식 도출

아제르바이잔
2009년 10월 가즈프롬과 아제르바이잔 국영석유회사(SOCAR) 간에 아
제르바인잔 가스의 구입과 판매에 서명
2010년 1월 처음으로 아제르바이잔 산 가스가 러시아로 전달됨(연간 
20억 입방미터), 가스 판매의 최대치는 계약상 제한없음 

<출처> 가즈프롬 홈페이지, www.gazprom.com/production/reserves.(검색일: 2012.2.17.). 

 

Ⅲ. CAC를 둘러싼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1. CACR의 상황과 이해관계

앞서 밝혔듯이 CAC는 생산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문제와 더불어 가스를 수송하는 데 있어 

야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넘어서서 이 지역 내의 다른 국가들 간의 중

요한 연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관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다양한 이해관계, 

즉 경제 발전, 엘리트의 정치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국제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분석하

는 것은 의미가 없다.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은 1990년대의 길고 과도기적인 위기 상황에서 나타났다. 모든 나라들

은 심각한 산업, 재정 및 고용의 위기를 겪었다. 러시아가 겪은 10여 년의 위기를 회고할 때, 

러시아의 GDP가 43% 까지 떨어지는 상황에서 왜 러시아가 그 시기에 성공적으로 살아남으면

서 국가에 돈을 벌어 준 몇 몇 국영 기업들을 지원하는가에 대한 경제적이고 사회학적인 이유

를 간과하게 된다. 결국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은 추종하고 적용시켜야 할 전환 모델이 거의 없

었다고 할 수 있다. 일부는 구조조정과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었고, 일부는 산업 능력의 외형을 

정비하고자 노력했으며, 일부는 수송대금이나 통과료에 의존했으며, 일부는 자신들의 발전을 위

해 대부분 연료인 천연자원에 의존했다.15) 러시아도 자신의 제조업 중 일부를 살리기 위해 노

15) Leonid Grigoriev, “Growth with Energy and Energy Security,” Center for European Policy 
Studie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 Geneva Centre for the Democr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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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했지만, 광공업, 화석연료, 금속과 화학 및 천연자원에 기반을 둔 일부 산업을 비롯한 몇몇 

부문에서만 성과가 있었을 뿐이었다. 

중앙아시아와 우크라이나 및 벨라루스의 정치 엘리트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환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두려워하면서, 자신들의 정권 안정에 가장 관심을 두었다. 갑작

스러운 독립은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양산했는데, 이로 인해 문제의 해결책을 놓고 정치 세력들 

간의 불안한 균형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GDP가 절반씩이나 감소하고, 그 결

과 정부가 (에너지) 수출과 통과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만들었다. 

많은 경우에 외국 투자가들이 석유와 가스를 채굴하는 프로젝트들은 이 정부들에게 일자리와 

투자, 정부의 좋은 선전 자료와 예산 마련을 위한 기금의 제한된 유입의 기회를 제공했다. 전환

기의 대부분 기간 동안 유지되었던 석유와 가스의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천연 자원을 보유한 

국가들은 제조업과 산업 부문이 심각한 위기 상태에 있을지라도 에너지 수출을 통해 수입을 늘

릴 수 있었다. 최근에서야 이 지역 국가들의 재정이 균형을 유지하기 시작했고, 투자 패턴이 변

하기 시작했다.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에서 가스 산업에 거대한 장기투자가 이루어졌지만, 

가격 변동성의 문제가 있어 복잡한 상태이다. 

향후 에너지 소비의 증가세가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한 에너지 생산량을 유지하는 상태

에서 에너지 부족 사태가 예견되는 등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에너지 채굴 및 수송 프로젝트와 더불어 CACR의 공급 문제가 세계적인 지정

학적 관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 각 국들은 이 점을 깨달으면서, 화석연료 

공급을 위한 글로벌 시장 구조를 신뢰하기보다는 산지에 접근하고, 수출 시장으로 이송로를 확

보할 수 있는 정부나 회사들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여 운송을 보장받으려는데 관심을 갖고 있

다. 미국, 중국. 인도와 EU 등 관심있는 소비자 그룹은 자신들의 에너지 정책 목표를 지역

(region)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측면을 중시한다.16)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발전된 시장에서의 경제적 동요가 미친 효과와 

에너지 고물가 현상은 CACR에서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화석연료를 풍부하게 보유

하고 있는 나라의 정치 엘리트들은 새로운 “생산물공유협정”(Production Sharing Agreements, 

PSA)과 운송 프로젝트를 포함한 구소련 시기의 프로젝트의 이점을 발견했다. 그 결과, 이와 같

은 운송에 있어서의 기회를 보유하려는 노력이 이 지역에서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CACR에서의 복잡한 국내문제도 2006-7년부터는 해소가 되기 시작했는데, 예산 위기로부터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았고, 민주주의와 관련된 이슈를 갖고 강대국으로부터 더 이상 무시당하거

나 압력을 받지 않게 되었다. 대신에 CACR 국가들은 사회공학, 명망있는 프로젝트를 위한 기

금 확보 능력, 발전 프로젝트, 혹은 단순히 군사력 증강을 위한 새로운 구조를 발견했다. 동시

에 에너지 고물가는 화석연료의 수출자들과 수입자들 간에 불균형의 증대를 일반화시켰다. 전반

적인 번영의 기운과 더불어, 갈등하는 이슈들이 정리되기 시작했고, 이는 지방의 정부까지 안정

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석유 가격을 둘러싼 충돌이 있었던 2008년 이후에 에너지 수입을 늘

릴 수 있었던 상대적으로 짧은 시기의 행운이 지나가고 오랜 분열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유라시아에서의 에너지 프로젝트들은 언제나 국제정치 현상과 맞물려서 전개되었다. 일부 행

위자들은 석유와 가스의 단순한 거래를 넘어서는 복잡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한다. 그 중에서 이 

Control of Armed Forces, Readings in European Security, Vol. 4 (Brussels, London and 
Geneva, 2007), pp. 97-114.  

16) Leonid Grigoriev, “Russia, Gazprom and the CAC,” Adrian Dellecker and Thomas 
Gomart, Russian Energy Security and Foreign Polic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1), pp. 15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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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주요한 외부 행위자들, 즉 거대 소비자들의 우선적인 관심사와 이익은 분명하게 밝히기

가 용이한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에서 세계시장으로 석유와 가스의 유통을 증대시키는 것

2. 국제적 석유 회사들의 투자를 위해 법률적인 근거를 확립하는 것

3.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투자와 통과 루트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는 것

4. 러시아 영토를 경유하지 않는 추가적인 운송 루트를 만들어 내는 것17)

<그림3> 천연가스 수출 2001-2010 (단위: bcm)

<출처> Leonid Grigoriev (2011), p. 160..

이 중에서 앞의 1, 2의 목표가 경제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투자와 생산에 적합

한 조건을 조성하려고 노력하는 정부와 기업들이 참여하는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의 전형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목적은 (그것이 만일에 존재한다면) 앞의 두 가지 목표와 한 

가지 분명한 점에서 다르다. 즉 이 목표는 지역의 공급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목표를 반영하고 

있다. “가스 수출 국가 포럼”(Gas Exporting Countries Forum, GECF)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본질적인 갈등의 사례이다. 소비자들에게는 고무적인, 생산자들 간의 맹목적인 갈등은 이제 가

스 시장에서 전혀 발생하지 않을 듯하다.18) 마지막 네 번째 목표는 전적으로 거래상의 문제와 

관련이 되지 않지만, 중요한 경제적 함축성이 담겨있다. 물론 러시아의 시각에서 러시아를 통과

하지 않는 노선을 (특히 매체에서) 과도하게 주장할 이유가 전혀 없다. 러시아에서 이런 목표를 

17) Leonid Grigoriev (2011), p. 161.
18) L. Grigoriev and M. Salikhov, GUUAM 15 Years Later (Moscow: Regnum, 2007),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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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내세우면 치명적인 결함으로 비춰질 것이며,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과거

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있었던 두 차례의 가스 분쟁에 대해 유럽의 소비자들이 우려하게 

되었지만, 가즈프롬은 계약상의 의무를 결코 파기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가즈프

롬은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극도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믿

을 수 있는 공급자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이같은 갈등은 모스크바가 미래의 프로젝트를 

비경제적으로, 즉 정치적 고려를 주입하여 자신의 공급 루트의 패턴을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갖

게 만들었다.

석유와 가스 매장지와 운송 능력을 갖춘 나라들은 최근에 다소 복잡한 목표들을 갖게 되었다. 

즉 자원의 다양한 조합이 지역의 수출 국가들에게 실재적인 목적의 다양한 조합을 유도하기 때

문이다. 생산자가 선호하는 우선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수입과 정치적 안정성(최소한 정치적 생존)

2. 경제 발전을 확대하기 위한 자원 개발

3. 기업들이 인프라구조에 다양하고 확실하게 접근하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최

대화하기 위한 더 나은 수출 기회 

4. 채굴 생산과 대항운송(counternalance transit) 문제 해결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출 루트를 

다양화함  

첫 번째 선호 가치는 석유와 가스 수출 및 운송 수입이 즉시 사회적, 사회-경제적 필요를 위

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PSA와 다른 프로젝트들로부터 수입이 증가될 때 만  지

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재정의 원천으로 전환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이 불안한 환경에서 석유와 

가스 가격 요동은 특히 문제가 되며, 시장에 화석연료를 이송하는 가격이 언제나 비싼 상태로 

유지된다. 가격 변동은 지역의 모든 수출 국가들에게 극복해야 하는 도전이 된다.

         

  2. 가즈프롬과 러시아의 이해관계   

일반적으로 가즈프롬이 러시아의 국영가스 기업이기 때문에 러시아 당국의 이해 관계와 일치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러시아 당국의 이익과 가즈프롬의 그것이 대단히 복잡하고 모

든 점에서 반드시 같다고만 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하다. 이를 테면 가즈프롬의 관심사는 다음

과 같다. 

∙ 국내 수요과 외국과 장기계약을 위해 충분한 가스 생산(정부가 결정)

∙ 2010년까지 현재 50불에서 100불로 국내 가스 가격 인상(가즈프롬 판매의 2/3가 국내용) 

∙ 러시아 내부와 외부에서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분화-전력 발전과 다운스트림 케미칼   

∙ 세계에서 가장 큰 에너지 회사가 되는 것 

∙ 외국 시장, 특히 EU에 대한 비차별적인 접근을 확보하는 것  

∙ (투자 결정을 위한) 수출 수요와 수출 가격에 대한 예측

∙ 러시아 영토를 경유하는 통과료와 ‘미러’(mirror) 루트의 창설

∙ 수출 채널의 다양화를 포함하여 시장에 자신의 가스를 운송하기 위해 상업적(비정치적) 조

건을 확보하는 것

∙ 특별히 외국의 가스 시장(소매) 중에서 더욱 이익을 확보할 만한 곳을 찾음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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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경제에서 가스 부문에서의 러시아 정부의 경제적 이익은 전적으로 제시하기가 어렵다. 

확실한 것은 한편으로는 가즈프롬의 이익과 다른 한편으로는 가스 소비자의 이익 간에는 자연

스러운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가스 소비자는 개인 소비자 즉 광범한 대중 뿐 아니

라 금속, 화학, 비료 같은 산업계를 포함한다.    

 러시아 정부는 연간 20-22% 까지 국내 가스 가격을 급속하게 인상하도록 허용하는 반면, 

가즈프롬은 조정이 더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가즈프롬은 오랫동안 정부의 재원이었다. 가

장 심했던 시기가 체르나무르진(Viktor Chernomyrdin) 총리 하 에서였다.20) 가즈프롬은 최근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기 전까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자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제약

이 있었다. 현재의 경제 침체도 국내 가격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느리게 증가하는 데 따른 

결과이다. 러시아 정부가 가스 부문에 대해 갖을 수 있는 이해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즈프롬이 비즈니스를 통해 국내 가스 가격을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 러시아의 가스 생산이 국내적 수요와 외국과의 계약 의무, 양 쪽을 모두 충족하는 것

∙ 기업들이 발전하고 더욱 다각화되도록 도와주는 것

∙ 시스템상의 위험성을 바로잡고 외국 시장 혹은 투자 기회에 러시아 기업들이 접근하도록   

    조력하는 것(국영기업에 대한 국가의 전형적인 지원) 

∙ 러시아의 수출과 투자를 위해 비차별적인 법률 환경을 갖추도록 상대국과 협상함

∙ “러시아 영토를 경유하지 않으려는” 접근법을 취하는 외부의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행동에  

    대해 맞대응하는 것21)

러시아 정부가 CACR에서 취하는 행동은 앞서 밝혔듯이 상당히 정치적 동기에 의해 좌우되

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22) 즉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및 유지라는 동기

가 언제나 작용해왔다. 동시에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 기업들은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경제적 이

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를 위시해서 CACR 지역의 각 국 정부, 러시아 

기업 등 모든 행위자들은 각자 목표는 다르지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산, 장애물, 이점과 불

리한 점 등을 동일한 형태로 갖고 있으며 실제로 유사한 방식으로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Ⅳ. 러시아의 해외투자 사업과 에너지 전략의 문제점

구소련 시기부터 러시아는 동유럽 국가들이나 서유럽에서 가스 판매를 위한 합자기업을 설립

하였고, 구소련 붕괴 후에도 그 중 몇 개 기업은 그대로 남아있었을 뿐 아니라 1990년대에 새

롭게 가즈프롬에 의해 설립된 합자기업들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이들 기업의 업무는 대개 러시아로부터 가스 공급을 받는 쪽에서 조정하는 것일 뿐이라서 본격

적인 해외 사업 전개라고 보기는 힘들다. 

가즈프롬 역시 자원개발이나 판매 면에서 해외에서의 활동은 유럽과 미국의 메이저 회사들과 

19) Leonid Grigoriev (2011), p. 162.
20) 이 점은 정부가 정치적 목적에서 해외 파이프라인에 대한 자금 출자를 한다는 사실과 연관된다.  
21) Leonid Grigoriev (2011), p. 164.
22) Nina Pousesenkova, “The Global Expansion of Russia’s Energy Giants,”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63, No. 2 (2010),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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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의 생산(탐사 및 개발착수 완료)

이란/South Pars Phase 
2/3(연간 생산 200억㎥) 

1997년 9월 TOTAL 40%/Petronas 30%/ 가즈프롬 30%의 컨소시엄
을 결성
2002년 4월 생산 개시
2004년 6월 완성한 지상설비가 NIOC로 이관
2006년까지의 가스프롬 투자누적액 16억 달러 초과 

베트남 통킹만 Block 112 1999년 11월 가스개발협정 체결, 탐사작업 
인도/벵갈만 Block 112 2000년 10월 인도 정부와의 사이에 PS계약 체결, GAIL과의 공동탐사

작업 
베네수엘라/Rafael 
Urdaneta 광구 개발 2005년 9월 4000만 달러에 2 blocks의 개발권 낙찰
리비아/Block 19 2006년 12월 타트네프찌와의 제휴 개발권 낙찰

가스의 생산(향후의 협력관계 협의 중)
알제리 2007년 1월 Hassi de R’mel 개발에의 참여 가능성
앙골라 2006년 10월 가스전 탐사. 생산에 1억 달러 투자 계획
이집트 2006년 11월 노비테크가 해상개발참가. MOU 체결
볼리비아 2006년 4월 국내개발에 참여 가능성

가스의 수송, 가공, 사용
IP(Iran/Pak is tan / Ind ia 러시아-이란, 러시아-파키스탄은 각각 MOU를 체결하고, 파키스탄-인

비교할 때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며, 해외진출 면에서 지금까지 쌓은 실적이 많다고 보기 어렵

다.23) 또한 가스 생산 면에서는 구소련 시기부터 관계가 있는 CIS 역내 개발 건을 제외하면, 

타 기업을 쫓아가는 형태의 경험 축적을 목적으로 한 개발 참가에서 점차 본격적이고 자력에 

의한 광구 입찰을 통한 참가로 이행한 것이 2005년도의 베네수엘라 광구 개발권 낙찰이 처음이

었다.24) 1989년 창설 이후 가즈프롬이 새롭게 가스 지역을 개발한 것은 불과 두 곳으로, 2001

년 매년 1005억 입방미터의 가스 생산량을 지닌 자폴루아르노예(Zapolyarnoye) 가스전과 2007

년(연간 250억 입방미터) 유즈노-루스코예(Yuzhno-Russkoye)가 이에 해당된다.25) 다만 한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특히 러시아 기업의 해외투자가 2000년대 말부터 기존의 CIS 중심에서 유럽

같은 발전된 시장이나 아프리카 같은 신흥 에너지(및 자원)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다. 아프리카의 경우 아직 공식 통계로 잡기에는 미미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앙골라에서

의 금광사업, 남아프리카, 가봉, 기니아와 나이지리아에서의 원자재 채굴 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러시아의 Sintezneftegas가 나미바아에서 지분 70%를 갖는 투자 사업에 진출했다.26)    

<표3> 러시아의 해외 투자사업(가스 부문)

23) 이는 훈련된 해외요원을 아직 다수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유라시아
연구소 편저, 현승수・이웅현 옮김, 『부활하는 러시아의 자원외교』 (서울: 전략과 문화, 2008), pp. 
134-135.

24) 일본유라시아연구소(2008), p. 135.
25) Nina Poussenkova, “Gazprom and Russia’s Great Eastern Pipe-Dreams,” Russian 

Analytical Digest, No. 58, 21 April 2009, p. 6. 
26) Deutsch Bank Research, “Russia’s Outward investment,” International topics. Current 

Issues, April 30, 2008,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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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line Project) 
도 사이에는 작업 그룹을 설치. 인도는 러시아에 대해서 참여의 대가
로 러시아 내의 광구개발권을 요구하였음. 파키스탄 내의 가스 저장시
설 건설에 참여할 가능성 있음 

베네수엘라/아르헨티나 파이
프라인 건설계획 베네주엘라로부터 참여 요청을 받고 있음

대 영국 가스파이프라인 가즈프롬은 1994년부터 Interconnector의 10%를 보유. 2006년 
BB(Balgzad/Bacon)의 9%를 자산 Swap으로 획득

EU 내 가스파이프라인, 배
송망, 발전소

독일의 가스 파이프라인을 자회사를 경유하여 보유. 이탈리아-ENI와
의 교섭으로 이탈리아 국내의 가스 배송망, 발전소의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EU의 상하분리정책으로 매입하더라도 즉각 매각 
명령을 받을 위험성이 있음

미국 LNG 관련 설비 구체적 진전 없음
Burgas/Aleksandroupolis
원유파이프라인(280km, 통
과능력 500-600 만톤/년)

2007년 2월 트란스네프찌 33.34%, 로스네프찌/가즈프롬네프찌 각 
33.33%의 컨소시엄을 결성
그리스, 불가리아와의 정부간 협정 정식조인 및 3개국의 합작설립 추
구 

  <출처> 일본유라시아연구소(2008), pp. 133-134.

러시아가 해외 에너지 시장으로 진출하는데 있어, 유럽에 접근하면서 언제나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다. 러시아의 성공은 대상 국가가 러시아의 접근에 응하려는 의지여하에 달려 있다. 러시

아가 성공적이었던 곳은 슬로바키아(Slovakia)와 헝가리(Hungary) 였다. 헝가리와 폴란드에서도 

자유주의적인 정부보다 사회주의적인 정부였을 때 더욱 성공적이었다. 러시아는 협상 전에 폴란

드와 헝가리에서 과거의 공산당을 계승하는 사회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적인 정부가 탄생하기를 

기다리는 경향이 있었다. <표4>는 러시아 기업이 중부 유럽 국가들에게 에너지 공급의 다양화를 

방지하고 진출국가의 자산을 얻고자하는 시도와 그에 대한 해당국가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진출국가의 반응이 우호적, 혹은 회의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나타

나는 중부 유럽에서의 러시아 기업의 진출 시도의 성공률을 <표5>를 통해 추산할 수 있다. 

<그림4> 러시아의 해외투자 동기

<출처> Deutsch Bank Research, “Russia’s Outward investment,” International topics. 

Current Issues, April 30, 2008,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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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중부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진출 시도

결정 해당 정부의 
반응

(러시아 
입장에서의) 

결과
진출국가

Gas Contract 1/Yamal 
1/Europe gas 1993 회의적 성과있음 폴란드

Gas Contract/Yamal 2 2003 우호적 성과있음 폴란드
Norway-Poland Pipeline 2003 우호적 성과있음 폴란드

Rafineria Gdanska 2003 우호적 실패 폴란드
Europol Gas Pricing 2006 회의적 실패 폴란드

Odessa-Brody 2007 회의적 실패 폴란드
Slovrugas 1998 우호적 성과있음 슬로바키아

Transpetrol 2002 회의적 성과있음 슬로바키아
SPP 2002 회의적 실패 슬로바키아

Transpetrol(Promneftstt
oy 획득) 2007 우호적 성과있음 슬로바키아
Panrugas 1994 우호적 성과있음 슬로바키아

Borsodchem 2000 회의적 실패 헝가리
Adria-Druzhba 2002 우호적 성과있음 헝가리

Mol gas division 2004 우호적 진행중 헝가리
Blue Stream/South 

Stream 
2006-200

8 우호적 성과있음 헝가리

<출처> Anita Orban, Power, Energy, and the New Russian Imperialism (Westport, CT: 

Praeger Security International, 2008), p. 171. 

<표5> 러시아의 성공 비율(중부유럽)

시도 성공 유찰 성공비율
폴란드 6 3 50%
헝가리 5 3 1 75%
슬로바키아 4 3 75%

<출처> Anita Orban, Power, Energy, and the New Russian Imperialism (Westport, CT: 

Praeger Security International, 2008), p. 172. 

러시아 기업의 중부 유럽 진출 시도와 성공률은 러시아에 우호적인 정부가 진출하려는 나라

에 존재하는 경우일지라도 성공률이 100%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

와 같은 상황에서 러시아 기업의 대표격인 가즈프롬은 수송과 가공, 이용 면에서 국경을 넘어서

부터 최종 수요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판매와 서비스에까지 개입하여 가즈프롬의 이윤을 확대하

려는 정책을 실행하려고 하고 있다.27) 특히 유럽 시장에서 소매 판매나 전력 사업에 참가하려

27) 외국 시장에 대한 가즈프롬의 정책이 “거대 파이프라인”(big pipeline)을 추구하는 오래된 수출전략
에서 “거대 비즈니스”(big business)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지고 있다. 신전략은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며, 중앙아시아에서 생산과 운송을 증대하고 이를 구소련 국가들로 확
장하도록 하며, 러시아 기업이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통합하는 전략을 추구하도록 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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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서두르고 있어 EU국가들과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같은 시도가 정부가 의도하는 정치

적 목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합리적인 경제적 계산에 근거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에너지 산업에 대한 국가의 소유 및 통제가 러시아에서 강화되어 온 점에 비추어 유럽에 투자

하는 러시아 에너지 기업은 한 개(가즈프롬) 나 두 개의 기업(로즈네프찌) 정도가 주도할 수 밖

에 없다. 유럽 대륙에 인프라 자산을 얻고 이를 구축하려는 러시아의 목표가 분명하지만, 러시

아 에너지 기업의 유럽에 대한 투자는 점점 더 작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28) 유럽의 

경우 실제로 러시아의 투자 사업이 완료된 것은 노드 스트림과 사우스 스트림 가스 파이프라인

과 가즈프롬의 기업인수 등에 불과하다. 러시아에서 강화되어 온 에너지 부문에 대한 국가 통제

가 러시아의 거대 기업들이 특히 유럽에서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역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는 분석도 있다.29) 

상기한 내용에 입각할 때, 결국 러시아의 대외 에너지 투자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러시아의 에

너지 전략이라는 것이 분명한 실체가 있으며, 그 구성요소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러시아의 장기 국가 에너지 전략으로 인식되어 온 문서만 해도 1995

년 이후 네 차례나 만들어졌다. 러시아 정부가 채택한 국가 장기 에너지 전략 문서는 예외 없이 

에너지 분야의 미래상을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하면서 설명한 ‘선언문’에 가깝다. 또한 법적 구

속력이 없기 때문에 전략 문건에 제시된 목표치나 과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관계 부처나 당

사자가 책임질 필요가 없게 되어 있다. 

기존의 문건들은 에너지 전략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에너지 분야에서 

계획이나 과제 달성을 위한 자금 조달 계획에 관한 구체적 기술이 거의 없는데, 에너지 분야의 

각 부문(석유, 가스, 전력, 석탄 등)에서 설비투자는 주로 이들 부문에서 활동하는 각 기업의 자

기자금, 이들 기업이 외부로부터 조달한 자금 및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으로 조달된 자금으로 

충당한다는 언급 정도만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국가의 에너지 전략이 실상은 기업 단위 

혹은 각 연료 에너지 분야 단위의 활동 영역의 집합체로 볼 수 있다. 각 단위를 합리적으로 연

결하여 조화시키려는 국가의 조정력이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30) 가즈프롬의 경우도 중앙집권화

와 비대화를 추구하면서 종속된 자회사들에게 예산을 배분하였고, 그 예산의 규모를 내부에서 

결정하여 결과적으로 필요한 투자를 위한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다.31) 결국 외교적으로 에너지

를 이용하려는 의도나 가즈프롬 같은 국영기업을 거대하게 키우려는 분명한 시도 같은 것이 국

가의 조정력을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닌 듯하다. 따라서 러시아가 현재와 같은 불완전하고 일관성 

없는 에너지 전략을 유지하는 한 당분간 해외시장에서의 에너지 확보를 위한 노력도 단기적으

로 큰 성과를 내기가 어려워 보인다. 에너지 외교 자체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패와 인내를 요

구하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의 뒷받침이 부재하다면 에너지 외교가 더욱 

결실을 맺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다. Tatiana Mitrova, “Gazprom’s Perspective on International markets,” Russian 
Analytical Digest, No. 41, 20 May 2008, pp. 2-3.      

28) Stefan Ehrstedt and Peeter Vadhtra, Russian Energy Investment in Eupore, Electronic 
Publications of Pan-European Institute(2008/4), http://www.tse.fi/pei (검색일: 2012.2.17).  

29) Stefan Ehrstedt and Peeter Vadhtra(2008), pp. 25-30.
30) 일본유라시아연구소(2008), pp. 216-217.
31) 러시아 감사원에서도 가즈프롬이 새로운 가스 광상 탐사에 대해 너무 투자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에리히 폴라트・알렉산더 융 외, 김태희 옮김, 『자원전쟁』(서울: 영림카디널, 2008), pp. 19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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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결론

러시아는 막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에너지를 해외에서 확보하여 수입

해야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가스와 관련하여 국내 수요의 증대로 인해 중앙아시아와 카

스피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가스를 수입해야 하는 절박한 문제를 안고 있다. CACR에서의 가

스관 협정을 둘러싼 각 행위자들의 입장이 다르며, 정치적, 경제적 목표와 기타 목표들을 내용

은 다르지만 제각기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CACR와 러시아의 가스가 지나가는 지

역의 국가들 모두 각자의 힘 만 갖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점차 직면하고 있다. 즉 파

이프라인을 둘러싼 행위자들은 각기 다른 이유에서 연유하는 서로 다른 목표들을 갖고 있지만, 

행동하는 방식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이익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면서

도 상대방을 필요로 하는 게임의 구조가 현재의 파이프라인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동일하게 진

행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러시아의 에너지 기업이 유럽을 위시한 세계 각국에 본격적으로 직접 투자를 하기 시작한 

2000년대에 뚜렷하게 성과있는 결실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러시아의 해외 에너지 투자

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러시아 정부가 전략적인 목표를 수립하여 일관된 태도

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

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근거로 러시아가 제시하고 있는 에너지 전략은 지리적으로, 외향적

으로 팽창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고, 자원기반을 확충하거나 인프라의 쇄신 및 증강을 위한 설비

투자 촉진에 대해서는 역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단지 로스네프찌와 가즈프롬 

같은 국영기업을 비대하게 확장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어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이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결국 러시아 기업이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해외투자에 나서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아

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의 기반 역시 안정되지 못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러시아가 

에너지 강국이면서 동시에 에너지를 수입하고 에너지원을 개발하려는 복합적인 에너지 전략 구

도를 갖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확고한 전략과 정책 및 실행의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내

고 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구조적 움직임도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기에 러

시아가 추구하는 해외 에너지 개발은 당분간 요원할 듯 하다.   

부존자원이 부재하고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화석 에너지원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우리의 경

우 러시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제한적인 듯하다. 러시아와 한국이 처한 에너지 보유와 

수입 및 사용의 환경이 너무나 다르기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통의 이해 기반을 찾는 것은 쉽

지 않다. 근래에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와 남미,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에너지 자원 개발에 참여

하기도 하고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같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원전건설 사업에도 관심

을 기울여 왔다. 이와 같은 민간 차원의 노력에 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유기적

인 체계를 이루는 노력을 해왔다. 이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에너지 자원 보유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자원을 포함한 앞으로의 에너지 외교가 단순한 자원

개발권 확보와 자원 수급의 안정적 루트의 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기술 협력과 

상호 호혜적 투자를 통해 친환경적 대체 에너지 혹은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신기술 

개발로까지 이어져야 할 듯하다. 이를 위해 에너지 외교의 종국적인 성공 사례 발굴을 위해 경

제적 이익은 물론이고 문화와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복합외교가 함께 구사될 필요성을 제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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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조를 통한 EU의 공동에너지 정책

황기식*

동아대 동북아국제전문대학원 국제학과

                                                 

    

Ⅰ. 서론

유럽연합 위원회 (European Union Commission)의 에너지 담당 위원 귄터 외팅거 (Günther 

Oettinger) 장관은 2012년 2월 3일 연설을 통해 새로운 시기의 자원 관리와 에너지 안보의 중

요성에 관하여 역설하였다. 연설 내용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가 

소비하는 에너지 및 자원을 감축하는 것이 주요하나, 인구학적·경제적 성장이 에너지 수요 증가

를 이끌고 있으므로 규제에 한계가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제에

너지기구 (International Energy Agency, 이하 IEA) 또한 2002년에서 2030년 사이에 전 세계 1

차 에너지 수요가 103억 TOE**에서 164억 TOE로 60% 정도 증가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따라

서 외팅거 장관은 앞으로의 약 20년간은 환경과 연관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관한 수급에 중

요성을 두면서도, 안전하고 가격 안정적 측면이 보장된 에너지를 확보하는 데에 역점을 두어 정

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 역설하였다.

외팅거 장관의 주장과 같이 현재 유럽의 에너지 수급 및 안보에 관한 어려움은 다음의 몇 가

지 사항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환경과 연관한 에너지 관리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가장 선진적 정

책을 펴고 있으며, 인구 감소 및 경제 위기를 겪고 있어 에너지 소비의 위축을 예견할 수 있으나 

실제 에너지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온실가스 감축과 같이 환경 보존 측면에서의 

성과는 나타나고 있으나, 궁극적인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의문점이 남아 있다. 나아가 에너지 관

련 중장기적 전략인 에너지 대체 정책 또한 각국에서 장벽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 문제, 

기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문제 등 공동체 정책 및 개별 국가 정책 그리고 관련 산업이 갈등을 초

래하여 역내 에너지 시장에 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에너지 시장과 관련한 주요 문

제는 미래 에너지가 현재 에너지를 본격적으로 대체해 나아가기 이전인 과도 단계의 20-30년간

의 에너지 안보 정책 형성에 있다. 효율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상황 대처가 가능할 것인가에 공동체

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화석 연료는 이미 매장량의 한계성, 특정 지역 편재성 등에 

의해 수출국의 일방적 행동에 수입국이 속수무책의 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일부국가

의 자원 민족주의가 국제 사회의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가스 공급이 이어지는 국가에 대한 

고압 외교를 지적하는 파이프라인 제국주의라는 용어가 통용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시장에서의 EU 공동정책을 고찰하고 역내 단일시장 구축 및 국

제공조를 통한 대외정책의 강화가 일관된 정책 프로세스 하에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EU

* 동아대 동북아국제전문대학원 국제학과 조교수. 

** TOE는 석유환산톤(Tons of Oil Equivalent)을 의미한다. TOE는 상이한 에너지원의 열량을 석유 열량으로 

환산하여 무게인 톤으로 표시한 에너지 단위로서, 1TOE는 원유 1톤의 열량 100만Kcal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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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유럽 국가별 주요 에너지 총 소비량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EU내 

소비율

EU27 1,723 1,711 1,724 ### ### 1,803 1,825 1,825 1,826 1,808 1,799 100.0

벨기에 60.1 61.1 61.5 60.3 58.4 61.6 61.5 61.1 60.4 57.3 58.3 3.2

불가리아 20.2 18.2 18.7 19.4 19.0 19.6 19.0 20.0 20.6 20.3 20.0 1.1

체코 41.2 38.5 40.5 41.5 42.0 45.6 45.9 44.4 46.4 46.3 45.1 2.5

덴마크 20.8 20.1 19.5 20.2 19.8 20.8 20.2 19.7 21.0 20.5 19.9 1.1

독일 346.7 340.8 342.4 353.3 345.6 348.3 350.3 347.1 348.9 341.3 343.7 19.1

에스토니아 5.4 5.0 5.0 5.1 5.0 5.5 5.7 5.6 5.4 6.1 5.9 0.3

아일랜드 13.0 13.7 14.4 15.0 15.3 15.0 15.8 15.1 15.5 15.9 15.8 0.9

그리스 27.0 26.9 28.2 29.1 29.9 30.3 30.8 31.4 31.5 31.5 31.9 1.8

스페인 112.6 118.4 123.6 126.5 130.8 135.3 141.5 144.6 144.1 146.6 141.9 7.9

프랑스 255.2 254.7 258.2 266.3 266.5 271.0 275.6 276.2 273.1 270.3 273.7 15.2

이탈리아 169.9 172.5 174.6 175.4 175.9 184.2 186.2 188.5 187.1 185.3 181.4 10.1

사이프러스 2.2 2.3 2.4 2.4 2.4 2.7 2.5 2.5 2.6 2.7 2.9 0.2

라트비아 4.3 4.0 3.7 4.1 4.0 4.3 4.4 4.5 4.6 4.8 4.6 0.3

리투아니아 9.3 7.9 7.1 8.1 8.6 9.0 9.1 8.6 8.4 9.1 9.2 0.5

룩셈부르크 3.3 3.4 3.6 3.8 4.0 4.2 4.6 4.7 4.7 4.7 4.6 0.3

헝가리 25.6 25.5 25.0 25.5 25.9 27.1 26.6 28.0 27.8 27.0 26.8 1.5

몰타 0.8 0.9 0.8 0.9 0.8 0.9 0.9 0.9 0.9 0.9 0.9 0.1

네덜란드 76.6 75.8 77.2 79.5 79.7 81.9 83.8 82.5 80.6 85.5 83.7 4.7

오스트리아 29.2 29.3 29.1 30.8 31.1 32.7 33.3 34.6 34.3 33.9 33.9 1.9

폴란드 96.2 93.8 90.8 90.9 89.5 91.8 92.2 93.4 98.1 97.8 98.8 5.5

포르투갈 23.2 24.9 25.1 25.2 26.3 25.7 26.4 27.0 25.3 26.0 24.9 1.4

루마니아 41.5 36.9 37.1 36.9 38.5 40.2 39.6 39.2 40.7 40.5 40.6 2.3

가 에너지 분야의 공동정책 권한 이양을 통해 공유 권한을 형성하였으나, 90년대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특히 천연 가스와 관련한 몇 차례의 정책 실패 사례로 단일 정책 형성이 크게 위축

되어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 자원 다변화 등의 후속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나 최근 이란과의 갈

등으로 인한 석유 자원 수급 문제는 에너지 안보에 대한 양자 간 공조는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따라서 국제 공조를 통한 다자간 협력을 통해 에너지 시장에서의 연성적 

권력관계 형성이 자원 전환기에 가장 효율적 정책 프레임워크임을 본 연구에서 고찰하였다. 각 

에너지 자원 관련 국가와의 복합적 협력 강화, 국제기구와의 공조는 물론이며, 무역·투자·사회적 

차원의 연성 관계 형성을 통해 에너지 안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2장에서는 현재 EU를 중심으로 한 유럽 지역의 에너지 시장 현황을 고찰

하였으며, 3장에서는 공동체가 강화하고 있는 신공동에너지정책에 관하여 개괄하였다. 그리고 4

장에서는 국제공조를 통한 에너지 안보 구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현재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같은 상황의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 일본 등의 아

시아 국가들의 중장기적 에너지 전환 정책 및 당면한 안정적 에너지 수급 정책에 시사하는 바

가 클 것이라 판단한다.

Ⅱ. EU 에너지 시장 현황

현재 유럽은 장기간 지속된 경제 정체과 저출산 현상 등에 의해 에너지 소비가 둔화가 진행되

는 지역으로 추측할 수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EU 전체 수치는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특히 

신흥 경제발전국 및 미래회원 가입 예상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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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베니아 6.4 6.4 6.4 6.7 6.8 6.9 7.1 7.3 7.3 7.3 7.7 0.4

슬로바키아 17.5 17.4 17.5 19.3 19.3 19.2 19.1 19.1 18.8 18.1 18.5 1.0

핀란드 33.4 32.9 32.5 33.2 35.3 37.3 37.6 34.8 37.9 37.6 36.3 2.0

스웨덴 50.6 50.2 47.6 50.6 51.7 50.7 52.7 51.7 50.4 50.2 50.0 2.8

영국 230.6 229.2 231.6 232.7 226.8 231.2 232.3 232.7 229.2 220.3 218.5 12.1

아이슬란드 2.7 3.1 3.2 3.4 3.4 3.4 3.5 3.6 4.3 : : -

노르웨이 25.5 26.8 26.1 26.5 24.1 27.3 28.2 26.7 27.2 27.3 29.8 -

스위스 26.1 26.1 25.9 27.4 26.5 26.6 26.9 26.9 28.1 26.9 28.0 -

크로아티아 8.0 8.0 7.8 8.0 8.3 8.8 8.9 8.9 9.0 9.4 9.1 -

터키 72.5 71.2 77.6 71.6 75.5 79.4 82.0 85.4 94.7 101.5 100.3 -

주: 단위(million tones of oil equivalent) / EU 내 소비율(%)

출처: Eurostat, Europe in figures - Eurostat yearbook 2011, (Luxemg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2011), p. 550.

<표 1>의 자료에서 EU 27개 국가의 소비량은 2006년을 정점으로 소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

이다. 그러나 감소의 폭이 미미하고 2008년 이후 주요국의 소비량 반등이 많아 유의미한 수준

의 감소라 할 수 없다. 특히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와 같은 거대 경제권의 소비량이 10년 동

안 증가하였으며, 2004년 가입 동유럽 국가들의 소비량 증가와 2013년 가입 예정 국가인 크로

아티아와 현재 경제 활황을 맞이한 터키의 에너지 소비 급증이 두드러진다.

유럽의 연간 천연가스 수요는 현재의 5,000억 cbm(Coal Bed Methan)에서 향후 10년 이내

에 7,500억 cbm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더불어 EU와 공동관세 지역으로 현재 빠

른 경제 성장 중에 있는 터키의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 유럽 대륙 전체 에너지 소비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터키의 에너지 수요는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스페인에 

이어 유럽 내 6위이며, 7천4백만의 인구와 유럽 선진국보다 훨씬 빠른 경제 성장 속도를 감안

할 때 2030년에는 유럽에서 3번째로 큰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유럽 국가들이 추구하는 미래 에너지 전환 정책 또한 난항을 겪고 있다.

아래의 <그림 1>은 1998년-2008년 기간 동안 EU 내 주요 에너지의 생산 변화를 도식화한 

내용이다.

<그림 1> EU 내 주요 에너지 생산 변화

주: 1998년을 기준(100)으로 변화한 수치임. 단위(based on tones of oil equivalent)

출처: Eurostat (2011), p. 542.

* KOTRA, “터키, 50억달러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예정,”

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gw2/kcxml/04_Sj9SPykssy0xPLMnMz0vM0Y_QjzKLd423CDQASYG

ZAR76kehiXiYIsSB9b31fj_zcVP0A_YLc0IhyR0dFAHPA0Kw!/delta/base64xml/L3dJdyEvd0ZNQUFzQUMv

NElVRS82X0VfOE00?1=1&workdist=read&id=2145751 (검색일 2012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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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EU의 주요 에너지 순수입량

　 2000 2002 2004 2006 2008

EU27 826,732 858,657 941,376 1,010,880 1,014,961

단위(1000tonnes of oil equivalent)

출처: Eurostat (2011), p. 543.

전체 연료의 생산이 2008년 89.7로 감소한 가운데, 2008년 기준으로 증가한 자원은 신재생에

너지 157.0, 핵에너지 102.2이며, 감소한 자원으로는 천연가스 84.1, 원유 62.6 그리고 고체연료 

74.7에 이른다. 역내 에너지 생산 비율의 재조정이 미래 에너지로 전략적 대체되고 있는 과정이

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기가 결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독일의 경우 2011년 3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2020년까지 국가 내 원전의 

전면 가동 중지를 선언했으며, 2020년까지 에너지믹스 상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전기 비중을 

35%로 확대시킬 목표를 발표하였으나 차질이 예측되고 있다. 독일의 전력공기업 RWE사는 독

일 북부 헬고란드섬 인근 해상풍력 발전단지에서 2012년 중반부터 생산되는 전기를 기존 전력

망에 연결하는데 소요되는 기술과 비용 문제로 12개월 이상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

급하며, 이 공사의 지연으로 RWE사가 입을 피해 규모가 1억 유로 이상임을 호소하였다. 또한 

독일 거대 전기기업인 e-ON사는 원전 가동 중지로 인한 손실로 1만여 명 (이중 독일 내에서 

7000명)의 직원 해고 가능성 언급하며 정부 정책에 부담을 주고 있다.*     

더불어 주요 화석 연료는 역내 에너지 생산이 감소한 만큼 역외로부터 수출 증가로 대체되었다.

<표 2>에서 2000년(826,732)에 비해 2008년 주요 에너지 순수입량이 1,014,961을 기록하여 

22.7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위 수치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전체적으로 주요 에너

지의 소비증가율은 정체 상태에 있으며, 소비 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 나아가는 과도 단

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요 에너지 자원 중 천연가스, 원유 등 화석연료의 역내 생산이 감소

되면서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가능하다. 

이와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수급 구조는 필연적으로 에너지 안보에 불안 요소로 작용

하게 된다. 세계적으로 한정된 필수 자원의 특정 국가 편재는 자원 수입국의 에너지 안보 구축

이라는 새로운 주요 정책 과제를 부과하게 되었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아시아 국가들이 석유

에 대한 중동 국가 의존율이 높은 것에 대해 에너지 분야 정책 관심이 집중된 것과 마찬가지로 

유럽 국가들도 러시아에 대한 천연 가스 등의 높은 자원 의존율을 개선 대상으로 판단하여 왔

다. 러시아의 일방적 대유럽 에너지 정책에 의한 2008년-2009년 가스 공급 중단 사태와 러시

아와 독립국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이하 CIS 국가) 국가들 간 갈등에 의

한 간접 피해 등에 EU는 공동체 차원의 정책 공조가 실패한 것으로 지적되며, 이들 국가에 대

한 자원 의존율을 감소시켜야 함을 정책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 KOTRA, “독일 에너지 대전환정책은 가시밭길,” 

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gw2/kcxml/04_Sj9SPykssy0xPLMnMz0vM0Y_QjzKLd423CDQASYG

ZAR76kehiXiYIsSB9b31fj_zcVP0A_YLc0IhyR0dFAHPA0Kw!/delta/base64xml/L3dJdyEvd0ZNQUFzQUMv

NElVRS82X0VfOEw2?1=1&workdist=read&id=2145398  (검색일 2012년 2월 5일).

**  분쟁 이전 러시아는 과거 소련권 국가에 파격적으로 낮은 가격의 가스를 공급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지불했던 가스 가격은 1,000㎥당 50달러였으며, 국제 시장가격인 230달러는 물론 동유럽 국가들이 내고 있

는 평균 135달러에 비하면 특혜였던 셈이다. 러시아는 2005년 11월 우크라이나에 가스 가격을 50달러에서 

160달러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가 우크라이나가 5년 간 단계적 인상을 고집하며 버티자 국제 시장가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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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EU27의 주요 에너지별 수입 국가
원유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러시아 18.7 22.7 26.1 28.1 30.0 29.9 30.4 30.4 29.0 　33.1

노르웨이 19.3 17.9 17.4 17.5 17.3 15.5 14.3 13.8 14.0 　15.2
리비아 7.6 7.3 6.6 7.6 7.9 8.0 8.5 9.1 9.3 　9.0

사우디아라비아 10.8 9.5 9.0 10.1 10.2 9.7 8.2 6.6 6.3 　5.7
이란 5.9 5.2 4.4 5.7 5.7 5.6 5.8 5.6 5.0 　4.7

카자흐스탄 1.6 1.5 2.3 2.6 3.5 4.2 4.3 4.4 4.6 　5.4
나이지리아 3.7 4.3 3.1 3.8 2.4 3.0 3.2 2.5 3.7 　4.5

이라크 5.2 3.4 2.7 1.4 2.0 2.0 2.7 3.1 3.1 　3.8
아제르바이잔 0.6 0.8 0.9 0.9 0.8 1.1 1.9 2.6 2.7 　4.0

기타 26.6 27.4 27.5 22.3 20.1 21.0 20.7 22.0 22.2 　14.6
천연 가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러시아 40.4 38.5 36.7 37.2 35.9 34.5 33.0 31.7 31.5 34.2　

노르웨이 17.4 18.6 21.3 21.0 20.3 20.7 21.4 23.2 24.1 　30.7
알제리 19.6 17.0 17.2 16.4 14.8 15.3 13.8 12.7 12.4 　14.1

나이지리아 1.5 1.9 1.8 2.6 3.0 3.0 3.6 3.9 3.3 　2.4
리비아 0.3 0.3 0.2 0.2 0.3 1.4 2.1 2.5 2.5 　2.9
이집트 0.1 0.2 0.7 0.6 1.2 1.3 1.5 1.8 1.8 　2.1
카타르 0.0 0.0 0.0 0.0 0.0 1.4 2.1 1.5 1.4 　4.6

트리니다드토
바고

0.3 0.2 0.2 0.0 0.0 0.2 1.1 0.7 1.4 　2.2
크로아티아 0.0 0.0 0.0 0.0 0.0 0.0 0.3 0.2 0.2 　-

기타 20.4 23.3 22.1 21.9 24.4 22.2 21.2 21.8 21.4 　6.4
단위 (% of extra EU-27  imports)

출처: Eurostat (2011), p. 544.

가스 가격을 두고 갈등으로 또 다시 유럽 국가들로의 가스 공급 중단이 재현될 것에 대한 우려

가 크다. 지난 1월 13일 외팅거 장관은 우크라이나 에너지석탄산업부 장관 유리 보이코로부터 

가스 공급 차질이 없을 것이라 보증을 받았다는 성명을 공표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와 가스관 

경유 국가 간 이용 대금 문제에 관한 해묵은 갈등은 언제든지 가스 공급이 중단시킬 수 있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230달러로 세 배 이상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을 관통하는 가스관의 통관료를 네 배 인상

하고, 흑해함대의 기지 사용료(9,700만 달러)도 크게 올리겠다고 버텼고 거리상 러시아와 가까운 만큼 1,000

㎥당 75~80달러의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러시아는 결국 2006년 1월 1일 오전 10시를 기해 우크라이나로 가

는 가스관을 잠갔다. 우크라이나에는 임시 가스저장시설이 있어서, 러시아에서 오는 가스를 일단 집하하였다

가 이를 다시 내수 및 서유럽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므로 가스 이동을 중간에서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

므로 서유럽으로 가는 가스를 자신들 내수용으로 돌려버렸다. 이에 따라 러시아 가스의 60~80%를 우크라이

나 가스관을 통해 들여오는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도 가스 공급량이 줄어드는 등 직접적

인 피해를 보았다(정동수, “유럽의 에너지 분쟁과 안보”, 『세계자동차기술동향』, 2007년 10월호 (2007), 

pp. 68-69.).

* 연합뉴스, “우크라, EU에 "가스공급 차질 없다" 보증,”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1/13/0200000000AKR20120113212900080.HTML?did=1179m 

(검색일 2012년 2월 16일).

** EU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가스관을 통해 전체 수요의 25%에 해당하는 러시아

산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다. 유럽으로 공급되는 러시아 가스의 80%가 우크라이나 경유 가스관을, 나머지 

20%는 벨라루스 경유 가스관을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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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EU의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국 별 수치에 관한 자료이다. 두 자원 모두 러시아에 

대한 자원 의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에서 제시하지 않았으나 석탄 수입도 러시아

가 1위 국가(30.2%)이다. 유럽 국가들이 1970년대 에너지 안보 구축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러시

아(당시 구 소련)를 선택하여 자원 수입처의 다변화를 꾀하였으나,* 지금은 상황이 역전되어 안

보 불안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원유의 수입국 1위는 러시아로 2009년 기준 33.1%를 기록하고 있다. 2000년 수입 의존율이 

18.7%였던 것과 비교하면 가파르게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CIS 국가인 카자흐

스탄(2009년 기준 5.4%) 및 아제르바이잔(2009년 기준 4.0%)에 대한 의존율 또한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 수급처인 노르웨이에 대한 수입의존율은 2000년 19.3%에서 2009년 

15.2%로 다소 감소하였다. 2009년 기준의 리비아(9.0%), 사우디아라비아(5.7%), 이란(4.7%) 그

리고 이라크(4.0%) 등 주요 중동 국가에 대한 수입의존율이 총 23.4%에 달한다. 최근 이란 정

부는 서유럽 국가들과의 외교 마찰로 2월 19일 영국과 프랑스에 대한 석유 수출 중단을 공식적

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EU가 이란에 대한 적대행위를  계속하여 진행 할 경우 다른 회원국에 

대한 원유 수출을 추가로 중단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이에 따라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

가 큰 그리스, 스페인 및 이탈리아 등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림 2> 이란산 원유 주요 수입국 현황

주: 2011년 1월-9월 간 하루 평균 사용량 / 단위(천 배럴)

출처: 머니투데이, “그리스, 이란산 원유 대체선으로 리비아 '눈독',”

 http://media.daum.net/foreign/newsview?newsid=20120224083208569 (검색일 2012년 2월 

24일).

  

* 지난 1970년대 유럽 국가들이 자신들의 에너지 공급원을 중동으로부터 다른 여러 곳으로 분산하게 된 가장 중

요한 계기는 당시에 발생한 중동사태와 OPEC에 의해 촉발된 급격한 가격 상승 때문이었다. 유럽인들이 자신

들의 에너지원을 다원화하기 위하여 가장 근접한 이웃인 구소련을 택하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비중동국가이며 방대한 자원을 가진 구소련으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에너지자원을 수입하는 것은 정치

적 불안정성이 상존하는 중동 국가들에게 에너지를 수입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일 것으로 간주되었다(박용

덕, 『국제에너지 협력 편익극대화 방안을 통한 국가별·권역별 협력전략개발 연구』(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10),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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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에서 EU 역내 이란산 원유 주요 수입 국가는 이탈리아(일평균 185,000배럴), 스페인

(일평균 161,000배럴), 그리스(일평균 103,000배럴)이다. 이들 국가는 이란산 원유 수급 중단이

라는 위기에 대비해 리비아산 원유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현재 재

정 위기를 겪고 있으며, 특히 2월 12일 그리스 의회가 2차 구제금융 선조건인 긴축안을 비준하

고, 이어서 20일에는 유로존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그리스 2차 구제금융 패키지에 최종 합의하

는 등 일련의 위기 기간 중에 있다. 따라서 재정 지원이 필요한 에너지 수입선 변화 정책에 적

절한 대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이란의 입장에서도 핵심 수출 자원의 일방적 수출 중

단이 자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프랑스와 영국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는 전체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나 유럽 전역으로 확대시킨다면, 자국 또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2월 22일에는 이란 제재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던 중국과 인도가 이란 원유 

수입 축소에 참여키로 했으며, 여기에다 일본도 이란 원유 수입을 11% 가량 감축하기로 하는 

등 국제적 공조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차원의 공조는 에너지 수출국이 일방적 정책을 

펴는데 적절한 대처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천연 가스의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한 역학 관계가 존재한다. <표 3>에서 러시아로부터의 천연 

가스 수입의존율은 2000년 40.4%에서 2009년 34.2%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노르웨이로부터의 

수입의존율이 2000년 170.4%에서 2009년 30.7%로 크게 증가하였다.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자원 의존을 개선하려는 EU 공동체와 개별회원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나 주요 에너지인 석탄, 

원유 그리고 천연가스 모두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어 앞으로 20-30년 기간 동안의 에너지 안

보 정책은 러시아와의 안정적 수급 관계 형성에 중점 사항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

제 공조를 통해 자원 보유국과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함에 에너지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함을 

지적하는 바이다. 

Ⅲ. EU 신공동에너지 정책

본 장에서는 유럽 공동체 형성의 시초가 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이하 ECSC)에서부터 현재 EU의 공동 에너지 정책인 신에너지 정책에 이르

기까지의 변화에 관하여 고찰하고, EU의 신에너지 정책의 개요를 분석하였다.

1970년부터 시작된 유럽정치협력체(European Political Cooperation: EPC)를 통해 각 회원국

은 대외정치 관련 정책을 교환하고 조정하였다. 이후 1993년 발효된 EU조약(마스트리히트 조

약)은 공동체 목표에 공동방위정책의 궁극적인 틀이 들어간 공동외교안보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CFSP)을 포함시켰다.***

유럽의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전후 유럽 재건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럽경제협력

기구(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이하 OEEC)에서 비롯된다. 이후  경

제 부문의 협력뿐 아니라 초국가통합의 가능성을 발견한 프랑스는 1950년 슈만플랜(Schuman 

plan), 즉 독·불 공동계획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동 계획안은 철강 및 석탄 공동시장을 만들고 

* 머니투데이, “그리스, 이란산 원유 대체선으로 리비아 '눈독',”

 http://media.daum.net/foreign/newsview?newsid=20120224083208569 (검색일 2012년 2월 24일).

** 매일경제, “중국·인도·일본 이란산 원유수입 감축 동참,”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119230  (검색일 2012년 2월 24일).

*** 이종원·황기식, 『EU 27: 유럽통합의 이해』(서울: 해남, 2008),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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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장은 초국가적 기구에 의하여 공동관리 된다는 원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로써 참가국은 

공동 관리되는 생산물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가지며, 아울러 참가국 사이에 일체의 무역장벽이

나 무차별 원칙을 준수하게 된다.* 유럽 공동체는 ECSC 즉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통해 생성되

기에 이르렀다.** 

본 절에서는 유럽 공동체 형성의 시초가 된 ECSC에서부터 현재 EU의 공동 에너지 정책인 

신에너지 정책(New Energy policy of European Union)에 이르기까지의 변화에 관하여 고찰하

고 있다. EU가 ECSC와 유럽원자력에너지공동체(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이하 Euratom) 등 에너지를 다루는 공동체로부터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국 정부가 초기부

터 에너지 정책에 관한 주권을 EU에 이양한 것은 아니었다.*** 이 시기 유럽의 에너지 협력은 

경제적 고려보다는 지극히 안보 및 정치적인 이해에서 나온 제도이자 기구이며, 역내 프랑스와 

독일이라는 강대국 간 힘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근간이 되었다.**** 에너지 협력이 EU 단일시장의 

대상에 해당된다는 문구가 최초로 제시되어진 공동체 문서는 1991년 말 유럽의 정상들이 네덜

란드에서 체결한 마스트리히트 조약(The Treaty of Maastricht)이다.***** 동 조약은 1952년 

ECSC로 출발한 EC가 창설 40년 만에 하나의 유럽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디딘 시발점이며, 

1993년 11월 1일 공식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동 조약에 따라 EU가 출범하였으나, 이후 단

일 에너지시장이 추진되었다기보다는 단일시장의 한 영역으로 에너지 부문이 구분됨을 명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1991년 EU 설립에 동의한 공동체는 1992년 단일에너지시장과 관련하여 

두 개의 지침**을 1996년과 1998년 법제화하기에 이른다.*** 

 EU의 공동에너지 정책은 기후변화협약을 전후하여 변모하게 된다.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6월 리우회의에서 채택되어 1994년 3월 21일 발효되었으며, 온실가스 감축 노력 및 환경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협약의 수정안인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1997년 12월  채택되어 2005년 2월 16일 발효되기에 이른다. 교토의정서는 37개 선진 공업국

과 EC(European Community)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감축대상 가스의 종류로는 이

산화탄소(CO₂), 메테인(CH₄), 아산화질소(N₂O), 과불화탄소(HFCs), 수소화불화탄소(PFCs), 

* 이종원·황기식, (2008), p. 10.

** Jong-Won Lee and Ki-Sik Hwang, “Towards New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esson 

from the Franco-German Coalition", European Studies, vol.25, no.3 (winter 2007), p. 238.

*** 주진홍·김균태·이현진, 『EU 신에너지정책의 수립과정과 정책내용의 검토』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p. 18.

**** 안형도·박제훈,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p. 55.

*****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목적은 단일 국경지역 창설과 경제·사회결속 그리고 경제통화동맹을 통한 경제·사회 

진보, 공동외교안보정책 이행을 통한 국제무대에서의 정체성 확보, EU 시민권 도입을 통한 회원국 국민들의 

권리와 이익보호, 사법 및 내무업무에 대한 밀접한 협력 등을 들 수 있다(이종원·황기식, (2008), p. 68.).

* Herbert Reul, “EU climate and energy policies - which path ahead?", CESinfo Forum, January (2009), 

p. 50.

** EU의 단일에너지시장 추진은 1987년 UN의 환경과 개발위원회(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제시한 브룬드란트 보고서(Brundlandt Report)의 기후변화 이슈와 1988

년에 EU 집행위원회가 발간한 ‘단일에너지시장 보고서(The internal Energy Market)'의 영향으로 처음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주진홍·김균태·이현진, op. cit., p. 19.).

*** 전력시장에 관한 EU공동에너지 정책 지침 Directive 96/92/EC concerning common rules for the internal 

market in electricity (1996), 

     가스시장에 관한 EU공동에너지 정책 지침시장에 관한 EU공동에너지 정책 지침 Directive 98/92/EC 

concerning common rules for the internal market in natural gas (1998)

**** UNFCCC, http://unfccc.int/2860.php (2010년 9월 15일 검색)

***** 교토의정서의 정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규약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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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불화황(SF₆)이 있다. 교토의정서 제 3조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중 선진국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을 기준으로 배출치 수준보다 적어도 5.2%이하로 감축할 것을 목표

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적 변화에 따라 EU 공동에너지 정책의 목표는 에너지 공급안보, 경쟁력 확보 및 

기후변화에 관한 대책으로 세분화하여 진행되고 있다.** 

EU 각료이사회는 2000년 공동체 결속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시한 ‘리스본 전략'에서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전략 중 일부 지침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한 환경 우선 정책(Environmental 

priorities for sustainability)' 및 ‘기후 변화 대책 및 교토의정서(Combating climate change / 

Kyoto)' 그리고 ‘천연 자원 집중 관리(Managing natural resources more responsibility)' 등을 

강조하였다. 동 전략에서는 특히 환경의 보호를 통해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주장한다. 

즉 환경 보호 및 에너지 관리 분야에서 신기술 혁신과 도입을 통해 경제 성장과 취업을 이끌어

야 함을 제언하고 있다.*** ‘리스본 전략’에서 각료이사회는 역내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가스, 전기 등 영역의 자유화를 가속화할 것, 단일에너지 시장 구축 등을 구체적으로 정책화할 

것 등을 집행위원회에 요구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 에너지 이용을 증진시

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앞서 서술하였던 1992년 발의된 

단일에너지시장 관련 두 가지 지침 제안에서 이상까지의 기간을 EU 공동 에너지정책 추진 1기

라 할 수 있다.* 

이어서 ‘수정 리스본 전략(A New Start for the Lisbon Strategy)'은 투자와 고용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에너지 분야의 역내 시장 확대와 심화를 강조하기에 이른다.** 본 전략 문건

을 제의한 EU 각료이사회는 EU 집행위원회가 환경 기술 증진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

능한 구조적 변화를 구축해야함을 건의하고 있으며, 이후 이러한 내용을 수렴한 정책들이 제시

되었다.

2003년 공동체는 교토의정서의 2005년 발효***에 앞서 ‘EU 배출권 거래제(EU Emission 

Trading System, 이하 EU-ETS)'를 채택하였다. EU-ETS는 오염 물질 배출 절감을 위해 유동적 

시장을 설립하고 단위당 탄소배출권 가격을 설정하여 역내 회원국들에게 비용효과적으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도록 한 제도이다.**** 

2006년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을 가진 안전한 에너지에 관한 유럽 

전략’에서는 공동 에너지 정책의 3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본 문건에서 제시한 EU 공동에너

지정책의 3대 주요 목표는 <표 4>와 같다. 

* UNFCCC,  http://unfccc.int/kyoto_protocol/items/2830.php (2010년 9월 15일 검색)

** EUROPA, http://europa.eu/pol/ener/index_en.htm  (2010년 9월 15일 검색)

*** European Councils, Extracts from Presidency Conclusions on the Lisbon Strategy by theme, (Lisbon: 

EU, 2000), p. 54, p.125. p.132. p.134 p.140.

**** Ibid., p. 54.

***** Ibid., p. 133.

* <표 2> 참조

** European Councils, Working together for growth and jobs ; A New Start for the Lisbon Strategy, 
(Lisbon: EU, 2005), p.24.

*** 교토의정서 제17조는 탄소배출 삭감에 대해 참가자들이 시장에서 비용효율적으로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를 제시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란 오염물질의 글로벌 총매출량을 

산정하여 각 국가에 배출한도를 할당한 뒤, 한도에 도달 여부에 따라 시장에서 배출권을 거래하여 목표를 달

성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UN,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s on 
Climate Change, (1998), p.15.).

**** EUROPA, http://ec.europa.eu/environment/climat/emission/index_en.htm (2010년 9월 15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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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EU 공동에너지정책의 3대 주요 목표

지속성

- 경쟁력 있는 신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에너지 원료 활성화, 특히 대체 

수송 연료 개발

- 유럽 내 에너지 수요 억제

- 기후 변화 저지 및 지역의 공기 정화를 위한 전 지구적 노력 선도

경쟁력

- 공동에너지 시장이 소비자 및 경제에 전반적 안정을 초래함에 대한 확

신을 줌으로써, 청정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 효율성 관련 투자 증가 유도

-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역내 경제 부담을 완화

- 에너지 기술 선진화

공급 안보

에너지 수입 의존 감소 목표.

- 역내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의 증진 및 수입 에너지원 다변화

-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따른 투자 체제 고안

- 위기 대처 방안 마련

- 전 지구적 자원 접근에 대한 유럽 기업 체제 개선

- 역내 에너지 효용에 대한 확신 부여

출처: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지속성, 경쟁력 및 공급 안보로 분류한 공동에너지 정책 목표는 이후 신에너지 정책의 근간으

로 작용하게 된다. 공동체는 이와 같은 세 가지 목표를 아울러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으로 

작성되어진 ‘신에너지정책’을 제시하였다. 이에 ‘유럽에너지정책’ 이후를 제 3차 단일에너지 시

장 구축기라 할 수 있다. 

EU의 에너지 정책 추진 경과에 관한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일련의 과정을 <표 5>에서 제

시하였다.

<표 5> EU 에너지정책 추진 경과표

경쟁 시기

1차 시장 개방 1996-2002

2차 시장 개방 2003-2006

3차 시장 개방 2007-2013

지속 가능 대체 

에너지 정책

신재생에너지 지침 1기 2001-2010

신재생에너지 지침 2기 2008-2020

바이오연료 지침 2003-2010

에너지 효율성 

정책

에너지 효율성 정책 1기 1999-2006

에너지 효율성 정책 2기 2007-2012

국가 에너지 효율성 조치 2008-2016

기후 변화 정책
EU 배출권 거래제 2005-2012

교토 협약 1997-2005

출처: Jelle Bosch Francis X. Johnson Emmanuel Clement Roeland Mertens and 

Nikos Roubanis, Panorama of energy 
, eurostat European Commission (2009), p.3.

2006년 녹서의 형태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을 가진 안전한 에너지에 관한 유럽 전략’ 문서

를 발표하여 <표 1>과 같은 공동체 에너지 전략 목표를 제시한 이후, 2007년 ‘유럽에너지정책’

을 시작으로 다음의 <표 3>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은 정책 및 지침이 EU의 제3기 신에너지 정

책을 구성하고 있다. <표 3>에서 제시한 문건 이외에도 전기·전력에 관계된 정책, 저탄소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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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장에 관한 전략 등 각 분야의 수많은 문서가 존재하나, 본 논문에서는 공동에너지 정책 

제3기에 접어든 EU의 신공동에너지 정책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전체적인 에너지 전략을 

제시하는 문건으로 제한하여 검토하였다.

<표 6> EU 신공동에너지정책 관련 문서

문서 제목 시기

A European Strategy for Sustainable, Competitive and 

Secure Energy / COM(2006)105 
2006. 3. 8.

Action Plan for Energy Efficiency (2007-12) / 

COM(2006)545
2006. 10. 19.

An Energy Policy for Europe / COM(2007)1 2007. 1. 10.

20, 20 by 2020 - Europe's climate change opportunity / 

COM(2008) 30
2008. 1. 23

Second strategic energy review: An EU Energy Security and 

Solidarity Action Plan / COM(2008)781
2008. 11. 13

출처: European Commission http://ec.europa.eu/energy/strategies/2008/2008_11_ser2_en.htm

Europa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energy/energy_efficiency/l27064_en.htm 

 (2011년 12월 15일 검색)

 <표 6>의 문건들을 분석하여 본 장의 1절에서는 신에너지 정책의 개요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1. EU 신공동에너지정책의 개요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 for Energy Efficiency)’(2006)은 2007년-2012

년 시기를 목표 기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20% 감축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동 행동계획(2006)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제품, 건물 및 서비스 부분 

에너지 성능 향상, ② 에너지 생산 및 분배 영역의 개선, ③ 에너지 소비처 수송에 대한 영향력 

감소, ④ 에너지 영역에 대한 금융과 투자 용이하게 하기, ⑤ 합리적 에너지 소비 행동 조장 및 

통합, ⑥ 에너지 효율을 위한 국제간 조치 강화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여섯 가지의 행동계획

을 실천할 구체적 목표 수치 및 실천 방안을 행동계획(2006)은 제안하고 있다.

EU 신에너지정책은 ‘유럽에너지 정책’(200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공동체 에너지 정책의 핵

심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1990년을 기준으로 2020년까지 선진국에 의한 온실

가스(green house gas, 이하 GHG) 배출을 30% 감축, 2050년까지 선진국 GHG 50% 감축 및 

60%-80% 개발도상국에게도 협정 내용을 부과하는 국제 간 협상 체결을 목표로 하며, 둘째 

EU는 1990년을 기준으로 2020년까지 GHG 20% 감축을 반드시 결행한다.** 또한 ‘유럽에너지 

정책’(2007)은 이러한 목표를 세분화하여, 지속가능성(Sustainablity), 공급 안보(Security of 

Supply) 및 경쟁력(Competitiveness) 부문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EU의 신에너지정책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성 확보는 

EU 공동에너지 정책의 핵심목표인 기후변화 대응을 재확인하는 목표로서, EU 내 온실가스 배

출이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EU 내 온실가스 배출의 80%를 점

* Europa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energy/energy_efficiency/l27064_en.htm (2010년 9월 16일 

검색)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An Energy policy for Europe (2007),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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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는 에너지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둘째 에너지 공급안정성 확보 

목표는 BAU(Business As Usual)를 기준으로 EU의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2005년 57%에서 2030

년 65%까지 증가하며 특히 천연가스의 경우 2005년 57%에서 2030년 84%, 석유의 경우 2005

년 82%에서 2030년 93%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기반으로 정치·경제적 위기 억제를 위해 

반드시 에너지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경쟁력 확보 목표는 국제에

너지 시장의 가격변동성과 가격 상승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EU 내 에너지가격이 EU 경제에 미

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성 및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 증진

으로 기술우위 유지와 함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EU의 새로운 경제원동력으로 삼자는 것이

다.*  

우선 ‘유럽에너지 정책’(2007)은 다음과 같은 10가지의 행동 계획(The Action Plan)을 제시하

고 있다. 

 

 ▪ 역내 에너지 시장

 ▪ 회원국 간 결속 및 오일, 가스, 전기 공급의 안보

 ▪ 온실가스와 EU-ETS에 대한 장기적 협의

 ▪ 공동체, 국내, 지역 및 국제 차원의 에너지 효율성 측정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

 ▪ 신재생에너지 장기적 대상 

 ▪ 유럽의 전략적 에너지 기술 계획

 ▪ 저탄소 화석연료

 ▪ 핵에너지 미래

 ▪ 유럽의 이익을 위한 국제간 에너지 정책

 ▪ 효율적 모니터링 및 리포팅

이러한 행동조치는 신에너지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세칙을 정리하고 있으며, 기

존에 추진되어온 공동에너지 정책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정책 수단을 추가 및 세밀화하고 있

다. 또한 공동에너지 정책이 제2차시기까지 진행되어올 때와 비교해서 신재생에너지 영역과 기

후변화대책 등의 영역의 보충이 두드러진다. 이는 이전 시기 강조되어온 공급의 안보 또한 제3

차시기의 주요한 영역이기는 하나, 효율성 추구 혹은 에너지원 다변화 이외에 궁극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효율성 추구 부문은 기술적 혁신을 통해 기

존의 소비 에너지원에 대한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안과 공동에너지 정책을 통해 지역적 배분 및 

협력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에너지 다변화 영역은 기존의 사용되고 있는 수입에

너지원을 다변화하는 정책으로 한 가지 에너지 혹은 제한된 에너지 수입 국가에 의존하지 않으

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이 석유 의존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가스 수입을 고

려하고 있는 과정과 대비한다면 궁극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원의 매장량 한계로 어떠한 정책을 펴더라도 에너지 가격 안보를 완벽하게 대처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와 대체에너지 등의 개발을 통해 에너지 다변화를 모색하는 

* 주진홍·김균태·이현진, op. cit., p. 34.

** 석유 및 가스는 한정된 매장량이 언젠가는 고갈될 것이라는 원천적인 우려와 함께 BRICs 국가(브라질, 러시

아, 인도, 중국) 들의 폭발적인 에너지 사용량 증가, 기존의 산업화된 국가들의 끊임없는 에너지 소비 증가에 

의해 공급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을 초래하여 ‘합리적 가격 수준’을 위협하

는 에너지 위기 요인으로 작용한다. EU는 2000년 이후 두 번의 가스공급 중단 위기를 거치면서 에너지 안보

에 대한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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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공동체에너지 정책의 주요 분야가 되고 있다. 신에너지정책은 에너지 분야의 기술적 혁

신을 통해 역내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더불어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의 선진화, 제도화를 통해 

미래 환경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지침을 구체화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탄

소배출권 거래제 1차시기가 2012년으로 종료되고, 2차시기가 2013년에 시작되면 기존의 부속서

B 국가* 이외에도 한국 등 선진 개발도상국들이 온실가스 의무 감축 대상 국가로 지정되거나 

이에 상당한 수준의 의무를 부과 받을 것이다. 이미 EU는 세계적으로 확산될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의 벤치마킹 시장으로서 기능하며, 소위 탄소시장(Carbon market) 및 탄소금융(Carbon 

financing)의 선두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음 2절에서는 신에너지정책의 구조 및 세부사항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2. EU 신공동에너지정책의 역내 정책 및 대외 정책

신에너지정책을 분석함에 있어서 정확히 역내 정책과 대외 정책을 분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교토의정서와 같은 국제적 협약에 따라 역내 정책 및 지침이 필요하며, 대외에너지 정책

을 강화하기 위해 역내 에너지 정책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내외 에너지 시장의 

연계를 강화하거나 수입 에너지원의 국내 배분 등 정책을 이분화하여 분석하는 것은 용이치 않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역내에 주로 적용되는 정책과 역외에 적용되는 정책으로 분류하여 분

석을 시도하였다. 즉 대내외적 요인 중 구조적 요인을 기준으로 요인별 구체 사항을 예비한 정

책 및 제도에 따라 역내 정책 및 대외 정책으로 구분지어 서술하기로 한다.

  (1) 신공동에너지정책 중 역내 정책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에너지정책의 3대 목표는 지속가능성, 에너지 공급 안보 그리고 경

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지향하며 대내 에너지 위기를 관리하려면 역내의 경직적 

에너지 수급 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설비투자 및 에너지 기술 혁신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 에

너지 효율성을 재고하고 지속가능하며 경쟁력 있는 에너지 관리 정책으로 공동체는 20-20-20 

구상(initiative)을 제시하였다. ‘유럽 에너지정책’(2007) 문서와 ‘2차 전략적 에너지 검토: EU에

너지 안보 및 결속 행동 계획(Second Strategic Energy Review: The EU energy security and 

solidarity action plan)'(2008)은 역내 에너지 정책의 목표를 구체적 수치로써 다음과 같이 제시

하고 있다. 

▪ 신에너지정책의 3대 목표는 지속가능성, 에너지 공급 안보 그리고 경쟁력을 추구하기 위

해 2020년까지 : 온실가스 방출 20% 감축, 에너지 소비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 20% 확대, 에

너지 효율성 20% 증진*****

*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

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

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및 EU15(교토의정서 체결 시기이므로), 미국, 캐나다, 헝가리, 일본, 폴란

드, 크로아티아, 뉴질랜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 아이슬란드가 부속서B(Annex B)에 

기재되어 있으며, 각각 다른 온실가스 감축분을 의무적으로 할당받고 있다(UN,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8), p. 20.).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Second Strategic Energy Review: The EU energy security 
and solidarity action plan, (2008), p. 2.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An Energy policy for Europe, (2007),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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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온실가스 방출 감축을 위한 구체적 문건으로는 ‘2020까지 20, 20 유럽의 기후 변화 기

회(20, 20 by 2020 - Europe's climate change opportunity)’(2008)에서 또한 구체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저장(CO₂Capture and Storage)에 관한 정책으로 각료이

사회는 ‘화석연료로부터 지속가능한 힘 발생의 초기 설명(Supporting Early Demonstration of 

Sustainable Power Generation from Fossil Fuels [COM(2008) 13])’을 제안하였다. 

온실가스 방출 감축 부문에서는 무엇보다 EU-ETS 체제의 제도화 과정이 핵심이나 이는 4장 

기후변화 대책에서 분석하기로 한다. 

둘째 에너지 소비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의 확대 방안으로 유럽의회(the European 

Parliament)는 ‘신재생에너지 사용 증진에 관한 지침(the Directive on the promotion of the 

use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2008)을 채택하였다.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을 높

이는 것은 기존 사용 에너지원을 대체함으로써 에너지원의 다변화를 이룰 수 있으며, 동시에 온

실가스 또한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다. 더불어 화석연료 고갈 혹은 에너지 수출국의 일방적인 

가격 정책 등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대외적 위기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

목받는 영역이다. 

‘유럽 에너지정책’(2007)에서는 당시 7% 수준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20%까지 

증진시키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로드맵’이 제안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2020년까지 성공적으

로 진행되면 EU 전력량의 1/3을 신재생에너지가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 신재생에너

지 분야의 발전은 쉽지 않다. 대외적 요인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며 장

기적 대책에 해당하지만, 비용에 비해 효율적이지 못하고, 초기 투자비용, R&D 비용 등의 난점

이 존재한다. 이전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실패 요인을 집행위원회는 상대적으로 비싼 신재생

에너지 가격과 EU 내의 일관성 없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EU는 공동에너지 정책 제2차시기에 제안된 두 가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지침(‘Directive 

2001/77/EC', ‘Directive 2003/30/EC')을 종합·수정하여 '신재생에너지 지침(Directive 

2009/28/EC)을 제안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지침’(2009)에서는 각 회원국별 의무 목표 수치를 지

정함과 동시에 표준안을 설정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을 제시하였다. 최근 환경경제에 대한 관심

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이 빠르게 진전되자 국제사회는 신재생에너지

의 정의, 범위, 규격화, 기술 등 국제간 표준화를 선점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양상이다. 따라서 표준화 과정의 선행 작업을 통해 환경 규제에 의한 비관세장벽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유럽 에너지정책’(2007)에서 제시한 에너지 효율성 확대 방안은 에너지 소비를 줄여 온실가

*** 위에서 제시된 수치의 구체적 기준은 온실가스의 경우 1990년 수준 대비 20%, 신재생에너지는 총에너지 소

비 비중의 20%를 의미하며, 에너지 효율성은 2020년 전망치에 대비하여 20%를 향상키로 하였다(주진홍·김

균태·이현진, op. cit., pp. 55-56.).

*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나 원자력이 아닌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또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의

미하며, 그 정의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고 통계편제 기준도 국가별로 상이하다. 한국은 신재생

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

다. 

 - 신에너지 3개(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 재생에너지 8개(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총 11개 분야로 구분하여 정의한다. 그러나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통계편제 기준은 한국에서 신에너지로 분

류되는 3개 분야를 제외하고 폐기물 관련 항목을 보다 세분화하고 있다(황문성·박종현·김영민,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 및 발전방향』, (서울: 한국은행 조사국 산업분석팀, 2008), p. 3.).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An Energy policy for Europe, (2007), p.13.

*** 주진홍·김균태·이현진, op. cit.,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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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감축을 도모하는 과정으로 제시되었으나, 궁극적으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역내 단일에너지 시장 구축에 의한 경직적 수급구조를 유연화하는 것으로 규모의 경제 효

과 및 경쟁력을 띤 분배 시스템을 가능케 한다. 둘째 기존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제품, 건물 및 서비스 부분 에너지 성능 향상을 통해 목표 달성에 이를 수 있다. 

2020년까지 에너지 효율성을 20% 증대시키는 공동체의 목표를 위해 집행위원회는 ‘국가적 에

너지 효율성 행동 계획 1차 평가: 에너지 효율성 이행(First assessment of national energy 

efficiency action plans: moving forward together on energy efficiency)’ [COM(2008) 11]을 

제안하였다. ‘2차 전략적 에너지 검토: EU에너지 안보 및 결속 행동 계획’(2008)에서는 다른 두 

가지 목표인 온실가스 방출 20% 감축, 에너지 소비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 20% 확대가 성공적

으로 이행된다면, 에너지 효율성 20% 증대하는 목표에 무난히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 서술

하고 있다. 더불어 제품, 건물 및 서비스 부분의 에너지 성능 향상에 집중하여야 함을 주장하였

다.* 목표 달성의 구체적 지침으로 ‘건물의 에너지 성능 지침(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 '에너지 효율등급표시 지침(Energy Labelling Directive)', '친환경설계 지침(Ecodesign 

Directive)' 등의 적용 강화, 열병합발전(Cogeneration) 촉진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20-20-20 구상은 온실가스 방출 감축, 에너지 소비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에너지 효율성 증진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나, 상호 보완적이며, 회원국별·공동체간 목표 수

치를 정하여 구체적 지침을 지시함으로써 원활하게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신에너지 정책의 역

내 정책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2) 신공동에너지정책 중 대외 정책

석유 및 가스 등 기존의 에너지 자원은 한정된 매장량이 언젠가는 고갈될 것이라는 원천적인 

우려와 최근의 폭발적인 에너지 소비 증가에 의한 공급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

정된 자원의 지역 편재에 의해 더욱 악화 일로에 있다. 에너지 수급의 특수성에 의해 이러한 상

태는 시장의 독과점 상황을 형성하며, 공급국가의 일방적 정책을 가능케 한다. 특히 석유 시장

은 세계 석유 매장량의 78%를 석유 수출국 기구(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이하 OPEC) 회원국이 점유하고 있어, 앞으로도 세계의 중동의존도가 더욱 강화될 

수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시장지배력은 향후 가격급등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

로 전망된다.*** 가스 시장은 OPEC과 같은 카르텔이 형성될 가능성에 대해 다소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가스수출국포럼(gas exporting countries forum, 이하 GECF)이 카르텔 성격으로 

변모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작도 적지 않으며, 특히 LNG 교역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가스부문도 석유부문과 같은 지정학적 특성을 띠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러한 에너지 시장의 특성 상 에너지 수요국 입장에서 공급 국가와 대등한 관계에서 가격 

등의 협상을 진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양자 간 가격 갈등에 의한 공급자의 

일방적 조치를 최대한 억지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수요국들이 공동 대응하는 공동체 에너지 정

책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종 자원에 의존하기보다 소비 에너지 품목을 다원화할 필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Second strategic energy review: An EU Energy Security 
and Solidarity Action Plan,  (2008), p.11.

** 주진홍·김균태·이현진, op. cit., p. 56.

*** 도현재·이복재·이영구·임재규·정한경·김윤경·전재만, 『21세기 에너지안보의 재조명 및 강화 방안』, (서울: 지

식경제부 에너지경제연구원, 2003), pp. 17-18.

**** Ibid.,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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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특정 에너지 위기 시 유연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6년과 2009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가스분쟁의 여파에 의해 EU 가스공급 중단이라

는 일련의 사태로 EU는 더 이상 러시아를 안정적 자원 공급처로 간주할 수 없게 되었다. 유럽 

국가들에게 이번 2009년 가스 대란의 경험은 러시아에 대한 불신감과 함께 유럽에 대한 러시아

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재인식시켜 이에 대한 대응책을 고려하게 만들었으며, 2008년 12월 

러시아 주도의 GECF 출범으로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패권주의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에너지 수입 국가는 공급 국가와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하

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제 분야에서 최대한 상호의존 상태를 구축하여 정치적 논리에서 공

급이 일방적으로 중단되거나, 과점 상태를 이용한 가격 앙등을 최대한 억지하는 것이 시장지배

력에 의한 에너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일 뿐이다. 

 대외적 에너지 위기의 구조적 요인을 분석하면 에너지 수출국에 의한 시장지배력, 지역의 에

너지 수요 증가 그리고 국제적 환경 규제를 들 수 있다. 세 가지 요인 중 지역의 에너지 수요 

증가는 앞의 항 역내 정책 편에서 언급하였으며, 국제적 환경규제 문제는 다음 4장의 EU 신에

너지정책 중 기후변화 대책에서 다룰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 수출국의 시장지배에 의한 ‘합리적 

가격 수준’을 위협, 즉 가격갈등 혹은 에너지 공급위기를 대비한 정책 마련이 주요하다. 

 에너지 정책 분야는 EU의 공동정책 중 공동외교안보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CFSP)의 하부에 속한다.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27개 회원국이 단일 시장으로 기

능하여 공동 대응함으로써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으며, 에너지 공급국과의 관계에서 

상호의존 상태를 심화시켜 일방적 외교 및 가격 결정에 영향을 저지하려 하는 것이다. 

 나아가 교토의정서 1차시기가 2012년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국제간 탄소배출권 시장이 

형성되어감에 따라 EU는 공동에너지 정책 분야 중 기후변화 대책을 선도하여 이끌어 나아갈 

필요가 있다. 신에너지정책의 핵심목표에 해당하는 기후변화 대책에 관하여 다음 4장에서 세부

적으로 분석하였다.

Ⅳ. 국제공조를 통한 EU의 대외에너지 정책

EU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 차원의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지원

해 왔다. 특히 역내 단일 에너지 시장 구축,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확대

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였으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에너지 분야에 관한 중장기 계획 ‘에너지 

2020’을 2010년 채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1년 10월 19일 ‘에너지 인프라 종합계획’을 발표

하여 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2014년부터 20년 간 EU 예

산으로 상업성이 부족한 에너지 인프라 건설에 비용의 50-80%까지 총 91억 달러를 지원하기

로 하고, 프로젝트 본드 등 다양한 재원조달 수단을 활용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기로 하였으며, 

건설허가 당국을 일원화하여 허가절차를 단순화하고 처리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여 행정적인 

이유로 인프라 건설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다.***

* 2009년 

** 조정원,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의 무기화 외교정책: 러-우크라이나 가스분쟁과 GECF 기구 출범”, 『에너지경

제연구』, 제8권 제1호 (2009), p. 92.

*** 주진홍, “EU의 에너지 인프라 추진 현황과 시사점,” 『KIEP 지역경제 포커스』Vol.5 No.50 (서울: 대외경

제정책연구원, 2011),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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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에너지 분야에서 역내 단일 시장 구축 및 인프라 지원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것 이

상으로 대외 에너지 정책 설정 또한 주요한 사항이다. 중장기적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로의 대체 및 환경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에너지 효율화 정책이 에너지 시장의 미래 

역학 구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20-30년간의 주요 에너지의 안

정적 수급은 국제 공조를 통한 양자 관계, 다자 관계의 적절한 활용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EU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율이 높아 러시아와의 양자 체제 및 다자간 공조 확립을 통

해 에너지 안보 체제를 구축함이 바람직하다. 에너지 분야에서 EU는 역내 공유 권한 즉 회원국

에게 일부 권한은 양도받아 이행하며 일부는 개별국 정책을 지지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물

론 다른 분야 공동 정책과 마찬가지로 공동체로의 권한 이양이 진행되어가는 중이다. 하지만 공

동체의 에너지 정책이 한계에 부딪힌 일련의 사건들과 에너지 분야에 관한 개별 국가 상황이 

상이하여 공동 정책 적용의 비효율성이 예견되는 등이 단일 시장 구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내 공유 권한 영역에 에너지 분야가 속한다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단일 

체제를 갖추어 국제공조를 주체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점이다. EU 공동에너지 정책이 지향해

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에너지 정책 영역에서 공동체와 각 정부 부서 

간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둘째, 회원국 및 공동 에너지 정책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고 

이에 맞춰 국제기구 및 외부 국가와의 정책 공조를 도모한다. 셋째, 각 회원국 간 연계를 도모

하고 및 공동 권한의 효과적 적용을 진흥한다. 넷째, 에너지 영역에서 역내 및 대외에 대한 하

나의 일관된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이와 같은 공동 정책을 통해 효율적으로 에너지 안보에 대처

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현재 EU는 이란과의 외교 마찰로 이란산 원유 수급에 문제가 발생했으나 미국 및 아시아 국

가와의 공조를 통해 효율적으로 압박해 나아감으로써 단기간에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 예측된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자원 외교는 수 년 간 일방적 관계에 처해 있으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러시아 기업 및 정부의 행태에 속수무책으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EU와 

러시아는 여타 경제, 산업 분야에서 정책 공조를 이루며 전략적 파트너로서 공존해 왔으나 이러

한 상호 연관 관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영역에서는 효율적 공조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러시아는 범유럽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인 Nord Stream과 South Stream를 높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다. Nord Stream은 러시아의 Vyborg에서 출발하여 발트해의 해저

를 지나 독일의 Greifswald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1,224km의 가스 파이프라인이며, 연간 

55bcm(billion cubic meter)의 천연가스를 수송할 수 있다.* 

다음의 <표 7>은 현재 유럽에 건설 중인 주요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현황과 갈등 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 박용덕 (2010), p. 34.



   APRC 정책포럼 에너지 협력외교의 현황과 방향성
176

<표 7> 유럽 주요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의 갈등 구조

구분 Nord Stream South Stream Nabucco

루트
러시아(Vyborg)~발트해

저~독일(Greifswald)

러시아(Dzhubga)~흑해 

해저~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터키(Ahilboz)~오스트리

아(Baumgarten)

관련

국가
러시아, 독일

러시아, 불가리아 그리스, 

이탈리아, 세르비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터키,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개요
연장: 1,224km

용량: 55bcm/년

연장: 900km

(offshore)
연장: 4,042km

일정
1차: 2011년 완공

2차: 2012년 완공
2015년 완공 2015년 완공

운영

주체
Nord Stream AG South Stream AG

Nabucco Gas Pipeline 

International GmbH

컨소

시엄

OAO Gazprom, BASF 

SE/Wintershall, E.ON, 

N.V. Netherlands 

Gasunie, GDF SUEZ

Gazprom, Eni

OMV, MOL, Transgaz 

Bulgargaz, BOTAS, 

RWE

비고 러시아가 주도 러시아가 주도 미국이 주도

출처: 박용덕 (2010), p. 37.

<표 7>의 세 가지 파이프라인 이외에도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천연가스를 도입해 터키를 경

유해 유럽에 공급하는 Trans Anatolia 프로젝트가 2011년 12월 26일 양국 정부 간에 체결되었

다. 총 건설 비용은 50억 달러로 추산되는 동 건설은 터키의 TPAO(Turkish Petroleum 

Corporation), BOTAS(Turkish Petroleum Pipeline Corporation)과 아제르바이잔의 국영 업체

인 SOCAR가 건설 및 운영을 할 예정이며, 컨소시엄은 2012년 초 타당성 조사를 시작할 예정

이며, 다른 기업들은 추후 컨소시엄에 합류할 수 있다. 터키 정부는 여타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에너지 전문가들은 Trans Anatolia 프로젝트의 추진

이 여타 Nabucco 등의 프로젝트 추진을 5년 이상 후퇴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EU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율이 높아 양자 간 협상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며, 러시아의 EU 내 에너지 시장에 대한 독점적 지위 강화에 대해서도 

특별한 반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20-30년간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들 간 공조를 공고히 하여 

일방적 독단적 행태를 취했을 경우 공동 대응하여야 한다. 더불어 파이프라인 경유 국가 간 국

제 협약을 이끌 필요성이 있다. 단지 에너지 분야 정책 조정만으로는 에너지 수입국 입장에서 

반드시 한계가 존재하므로 경제, 안보, 사회 영역 이슈와의 정책 결합 또한 필요한 부분이다. 

2012년 러시아의 WTO 가입이 완료된다면 법적 제도적 영역에서 보다 투명한 국가로 거듭날 

것이다. 국제기구 차원에서 일방적 수출 중단을 제재할 법적 수단은 없으나, 무역정책 검토 및 

새로운 이슈에 관한 국제적 환기를 통해 에너지 안보 영역 또한 예측 가능한 정치경제적 영역

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KOTRA, "터키, 50억 달러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예정 - 연간 160억 cbm의 천연가스 도입 –," 

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gw2/kcxml/04_Sj9SPykssy0xPLMnMz0vM0Y_QjzKLd423CDQAS

YGZAR76kehiXiYIsSB9b31fj_zcVP0A_YLc0IhyR0dFAHPA0Kw!/delta/base64xml/L3dJdyEvd0ZNQUFzQU

MvNElVRS82X0VfOE00?1=1&workdist=read&id=2145751 (검색일 2012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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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EU가 시행해 온 공동에너지 정책을 고찰하고, 2007년 이후의 신에너지 정책

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신공동에너지정책이란 녹서의 형태로 제시되어진 ‘지속가능

하고, 경쟁력을 가진 안전한 에너지에 관한 유럽 전략(2006)’ 문건과 ‘유럽에너지정책(2007)’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신에너지정책은 역내 에너지 산업의 지속가능성, 공급안정성 및 경쟁

력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20-20-20 구상’이라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한다. 공동체

는 3대 목표에 부합하면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후변화 대책을 신에너지

정책의 핵심 분야로 인식하였다. 

EU는 에너지 분야 공동정책 수립으로 역내 에너지 단일 시장 구축 및 대외 일관된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단일 시장 구축, 에너지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에 대한 공동 연구 및 투자, 환경 관련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정책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자원 전환 이전인 

향후 20-30년 간 주요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 안보의 구축이 시급한 문제이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원유, 천연가스의 의존율이 높으며, 일방적 정책에 속수무책인 상태라 안보 구축 및 공동 

정책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국제공조를 통한 EU의 공동정책 시행이 무엇보다 주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EU 공동에너지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에너지 정책 

영역에서 공동체와 각 정부 부서 간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둘째, 회원국 및 공동 에너

지 정책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고 이에 맞춰 국제기구 및 외부 국가와의 정책 공조를 도모한다. 

셋째, 각 회원국 간 연계를 도모하고 및 공동 권한의 효과적 적용을 진흥한다. 넷째, 에너지 영

역에서 역내 및 대외에 대한 하나의 일관된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이와 같은 공동 정책을 통해 

효율적으로 에너지 안보에 대처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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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조를 통한 EU의 공동에너지 정책”에 대한 토론문

이두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논문은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국제공조”를 중심으로 하는 EU의 에너지 정책을 다루고 있으

나, 그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관련 부분(IV장)은 전체 분량의 10% 정도(2페이지)

의 지면에서 당위성 위주로 상대적으로 짧게 논의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토론은 주제문의 

주된 분석 대상으로 보이는 EU의 에너지 안보 외교정책을 천연가스 공급안보 측면에서 한정하

여 생각해 볼만한 자료(food for thought)의 측면에서 약간 언급하고자 한다. 

잘 알려진 대로 EU의 천연가스 공급안보는 높은 에너지 가격, 수입의존 증대, 역내 생산 감

소 등으로 불안정하다. 2030년까지 EU 천연가스 소비량의 80%가 수입되어야 한다는 다수의 

전망치에 비하면 현재의 EU 에너지 안보 정책은 대부분 부적절하다는 평가이다. 대외 관계를 

다루는 특별규정들은 드물고 역내시장 목표를 우선 강조하고 있으나, 공급 안보에 대한 회원국

의 생각은 저마다 다르다. 회원국들은 안보위험에 공동 대처하는 장기 전략마저 없다는 인식에

서 EU에게 정책을 맡기는데 꺼리고 오히려 제3 국가들과의 양자 거래를 선호한다. EU는 그럼

에도 단기적으로는 공급안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을 위해 정책 수행이

나 전략 접근에 있어 상대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공동체 차원에서 보다 더 일사분란해지지 

않을 수 없다. EU 에너지 외교 안보정책은 그러한 관점에 초점을 더욱 더 맞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가스의 공급 한계이다. EU의 가스 공급안보는 미국, 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중동, 러시아의 가스 시장 움직임 내지는 대유럽 시장 공급에 의존한다. 미국시

장은 비전통가스의 생산 급증으로 인해 해외에 대한 글로벌 가스 공급 요청은 앞으로 발생할 

것 같지 않으며, 아시아 시장은 일본, 한국, 중국 등의 수요 증가로 세계 시장 공급에 대한 의

존은 계속될 전망이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가스 보유는 세계 가스 보유고의 45% 점유하

나, 세계 생산의 20%만 기여하고 있다. 가스 생산의 70%가 역내에서 소비되고 있어 수출 잠재

력이 크다고 생각되나, 가스는 지역사회의 압력, 아랍의 봄, 가격 개혁지연, 자원민족주의 등으

로 인해 수출보다는 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우선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

EU 가스 공급의 한계를 의미한다. 

둘째,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 강화이다. 러시아는 EU 가스 소비의 약 30%를 공급(러시아 총

수출의 70%)하는 주요국이나, 보유고, 수송관, 업스트림 투자, 가격 등으로 인해 공급안보는 

EU에게 여전히 유동적이다. 또한 대EU 수출 물량의 80%가 단일 수송관을 통해 운반되고 있어 

수요가 증가할수록 수송관의 용량은 더 필요하다. 비록 EU와 러시아가 Nord Stream(이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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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c)이나 South Stream(이두환, 2009)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나, 안보전략 관점은 서로 다

르다. 특히 South Stream은 다수 EU 회원국의 참여를 전제하는 점에서 EU에너지 외교정책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통과국과 EU의 규정 준수와 면제 등 다양하다. South Stream이 규제 부

담, EU 관심 프로젝트 지위 불가 등으로 인해 Nord Stream 모델을 따를 가능성은 주주들의 

반대로 희박하다. 적어도 기술적인 측면(심해 해저 부설)에서는, Blue Stream의 경험을 고려하

면, South Stream의 성공 여부에 대한 의문은 가지지 않아도 좋다고 믿어진다. 

셋째, 대안 가스관의 문제이다. Nabucco(이두환, 2011b)는 EU가 10년 이상 안보전략 차원에

서 건설에 집착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대안경쟁의 중심에 있으며, 우선 프로젝트이자 에너지 전

략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간주되고 있다. 나부코는 정치경제적인 필요성으로 인하여 

서방 국가들과 기업들로부터 건설 타당성을 지지받고 있으나, 주요 에너지 기업들은 나부코 또

한 자기 수송관에 담을 가스가 없는 정치적 파이프라인이라고 믿는다. 나부코 프로젝트는 주력

기업의 역할 취약, 단계적 방식 지양, 불안한 지역제휴, 느슨한 국제협력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지역 제휴는 러시아의 배제, 천연가스 생산자들의 관심부족, 이중제휴 등으로 인하여 

불안정하다. 이라크와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제휴는 선언적이고, 러시아와는 제휴되어 있지 않으

며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잠재적인 가스 공급국들도 러시

아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천연가스 생산자들은 나부코 프로젝트와의 제휴를 

맺는데 관심을 갖지 않는 점도 문제이다. 아제르바이잔의 샤 데니츠(Shah Deniz: SD) 가스전 

파트너들이(BP, SOCAR, Statoil) 바쿠-에르주름-터키-그리스-이태리(Baku-Erzurm-Turkey- 

Greece-Italy)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건설했는데도, 나부코 파트너들은 SD 파트너들이 나부코를 

통해 가스를 선적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또한 아제르바이잔에게는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

탄 등 다른 나라의 가스보다 자국산 가스를 먼저 시장에 수송하는 기존의 시스템이 더 중요하

다. 나부코는 카스피 지역에서 터키로 가스를 수송하기 위해서는 SD 파트너들이 소유하고 하고 

있는 남부 코카서스 천연가스파이프라인을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관계로 인해 나부코에 대

한 관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생산자들뿐만 아니라 나부코의 통과국들의 이중적인 제휴도 나

부코의 의도를 퇴색시키는 요인이다. 2009년 7월 13일서명한 정부간 협정(IGA)은 협정은 가스 

수송의 안전한 법적 틀을 보장하나, 불가리아, 헝가리, 오스트리아는 South Stream 프로젝트에

도 이중으로 서명하고 있다. 국제협력 부분에서도 BTC의 경우처럼 강하지는 않다. 나부코 프로

젝트에 대한 지원 공언은 국제적으로 많이 있었으나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 촉진대책

과 분쟁해결을 위한 심판역할을 하는 주도 국가가 나부코 프로젝트에는 없다. 이러한 사항은 모

두 EU의 에너지 외교정책이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이다. 나부코는 실제로 용량의 한계로 

인해 EU 천연가스 시장의 공급총량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EU시장의 공급총량에서 

3%정도 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에서 필요한 공급을 제공하면서 러시아가 고객에게 행

사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의 한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나부코는 의미를 띠고 있다. 

넷째, 우크라이나 이슈이다. 우크라이나는 대형 가스 저장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남

동부 유럽 시장에 매우 중요하다. South Stream이 우크라이나의 대러시아 레버리지 상실을 초

래할 경우 우크라이나는 친러시아적으로 정책을 바꾸어야 하는 국면에 처해질 수 있다. 우크라

이나의 가스관 업그래이딩에는 수십억 유로가 소요되는 투자이다. 우크라이나 이슈는 EU에게 

지정학적인 우려를 낳는 요인으로 EU 에너지 외교가 공동체 차원에서 도전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일 것이다.  

다섯째, 셰일 가스(Shale gas)에 대한 협력 방안이다. 세일가스는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EU의 에

너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수이다. 셰일 가스 개발은 단기적으로 폴란드 등 중동부 



                                           “국제공조를 통한 EU의 공동에너지 정책”에 대한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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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비교적 빠른 시기에 활성화되고 중장기적으로는 환경 이슈의 해결과 관련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셰일가스는 천연가스의 가격 하향 안정화, 

에너지 자원의 무기화 약화, 천연가스 수급 안정화 등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

서 EU는 미국, 중국 등과 공동으로 기술개발과 투자를 위해 정치, 외교, 안보 차원의 새로운 협

력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가스관의 조화 네트워크 구축이다(이두환, 2011a). EU는 거대하고 성숙한 에너지 시

장으로 소비자의 목소리나 질적 요구의 영향력은 크다는 점이다. 에너지 외교의 효율성과 세련 

정도는 이들 파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소비자 힘을 규합하는 방법으로 중국이나 

다른 신흥국 소비자들과의 외교적 연계는 중요하다. 에너지 협력외교는 가스관의 경쟁적인 증설

보다는 수급국 모두 윈윈하는 조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을 위한 

기술과 연구의 협력을 강화하는데서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유럽을 경제적인 남북 분할에 

더해 에너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는 또 다른 동서 분할을 예방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끝



- 1 -

한국의 에너지협력 외교 현황과 평가: 추진체계와 외교적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최원기 

외교안보연구원

I. 서론

이 글의 목적은 우리 정부의 “에너지 협력외교”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적 개선방향 모

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1) 에너지협력 외교의 주요한 특성은 시장원리에 따라 이

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자원개발 사업의 실행주체임과 동시에 일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와 

달리 국가안보의 핵심적전략재화인 에너지자원의 확보를 위해 공적주체인 국가가 함께 참여한

다는 점이다.2) 국가는 민간기업의 자원개발 활동에 대해 제도적 개선이나 정책적 지원을 제공

하고, 자원보유국과의 자원협력협정 등을 통한 자원개발 진출의 안정적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에너지자원의 거래에는 다른 재화와 달리 투명하고 개방적인 환경보다는 정치안

보적 고려가 개입되고, 개발 및 공급을 위한 계약이 주로 중장기 거래로 이루어져 있어 에너지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수요과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국으로서

는 안정적 에너지자원의 공급을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요구된다. 따라서, 에너지 관련 민간기

업과 국가의 긴밀한 협력은 효율적인 에너지협력 외교의 추진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하지만, 최근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과 관련한 “CNK 주가조작 의혹”사건이 발생하여 그 동

안 의욕적으로 추진되어 온 “에너지협력 외교”에 대한 비판여론이 매우 거세게 일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이 주축이 되어 수행해온 에너지협력 외교는 

“실속은 없고 소리만 요란”했으며,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고 평가하고 있다.3)  한 언론은 

“자원외교'를 주창한 현 정부가 치적 쌓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면밀한 검토 없이 뛰어들었다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2003년부터 대

통령ㆍ총리ㆍ특사 등 국빈이 외국을 방문해 체결한 해외 광물자원 개발 양해각서(MOU) 총 35

건 가운데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것은 단 1건에 불과”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4) 이에 대해 지

식경제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총 35건의 MOU 중 투자계약이 체결된 것은 2건이고, 10건은 현

** 이 글은 전적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속한 외교안보연구원이나 외교통상부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

혀둔다.

+ 이 글은 1차 초고이므로 저자의 허락없이 인용하는 것을 삼가주기를 바란다.

1) 이 글에서는 “에너지 협력외교”, “에너지외교” 등을 혼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100대 국정

과제 선정시에는 “에너지자원 외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2008년 4월 25일 청와대 업무조정회의에서 

에너지자원외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에너지자원 확보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자원 개도국의 경

계심을 유발하고, 국제 에너지 외교의 중요성이 간과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에너지외교”로 용어를 통일하기

로 하였다. 외교통상부, “2008년도 에너지협력외교 추진방향”, 2008.11월, p.4. 

2) 조현, 우리나라 에너지 외교의 바람직한 방향, 『외교』, 제86호, 2008.7., p.44.

3) 연합뉴스, “총체적 부실 드러낸 ‘에너지협력외교’”, 연합시론, 2012.01.26; 서울경제, “흔들리는 해외 자원개발: 

개발역량 걸음마...사업진출 10년 실속은 없고 소리만 요란”, 서울경제 2012.1.30.

4) 서울경제, “[흔들리는 해외 자원개발] MOU 35건중 성사 단 1건… 상장폐지 등 후유증만 남겨” 201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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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고 밝히고,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 구체적 성과가 아직 나

오지 않은 점을 들어 실패라고 규정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5) 그 외에도 

최근 에너지협력 외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언론 평가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듯이 보인다.6)

필자는 CNK 사건을 계기로 한 언론의 다소 감정적이고 저널리즘적인 평가는 에너지협력 외

교의 성과가 장기적인 시각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에너지협력 외교의 발전에 바

람직하지 않다는 본다. 이 글에서는 에너지협력 외교의 추진전략과 제도적 추진체계에 대한 외

교통상부의 활동을 중심으로 비판적 고찰을 시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에너지 협력외교의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의 인식,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를 살펴본다. 둘째, 에너지 협력외교의 구체적 내용을 외교통상부의 에너지협력 외교 

추진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정책적 평가를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상기 논의에 기초하여 향후 

에너지협력 외교의 추진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해외자원개발 전략과 정부의 정책 추진체계

1.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인식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에 있어 에너지자원을 둘러싼 국제환경에 대한 정부당국의 인식은 

2001년부터 매 3년 마다 발간되는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다. 2010년까

지 4차례 동 보고서는 해외자원 에너지자원 가격의 불안정성, 국제적인 에너지자원 확보 경쟁의 

가속화, 자원민족주의의 대두에 따른 자원보유국의 불확실성 증대 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에너지자원의 자주개발율 제고 및 안정적 공급선의 확보 등을 에너지자원 정책의 제 1 목표로 

제시해 왔다. 이와 더불어 2010년 제 4차 보고서는 희유금속의 공급불안 및 오일샌드, 초중질

유 및 셰일가스 등 비전통에너지자원의 활성화 및 심해개발 확대추세를 언급하고 이에 대한 대

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7)

2007년 수립된 제 3차 보고서를 보면, 에너지자원을 둘러싼 국제동향을 신고유가 도래 및 원

자재 난의 대두를 강조하고 20불대로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두바이油)가 2004년부터 급격

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동보고서는 新고유가는 수급상의 구조적인 

요인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기인함에 따라 장기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중국, 인도 등 개도국 

중심의 가파른 수요증가세 지속과 상ㆍ하류부분 투자부진에 따른 생산여력 부족으로 인해 원유

의 수급구조가 경직해질 뿐만 아니라 OPEC의 감산정책, 이란 핵개발 강행, 이라크 치안불안, 

나이지리아 석유시설 테러위협 등 지정학적 불안요인도 유가의 불안정성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

적하고 있다.8)

5)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서울경제 MOU 35건 중 성사 단 1건....”보도에 대한 설명, 2012.1.31.

6) 일례로, 조선일보, “정부, 이라크에 2년 쓸 석유 묻혀 있다며 큰소리 치더니 쪽박”; 2012.2.5; 김영미, “수상한 
자원외교, 결론은 뒤죽박죽,” 『시사InLive』, 216호, 2011.10.28; 안성모, “MB 자원외교, 소리만 요란했다” 시
사저널, 1132호, 2011.06.29; 천관률, “국내 정치용으로 머무르는 MB식 자원외교”,『시사InLive』, 163호, 

2010.10.25; 동아일보, “자원외교 성과 또 뻥튀기 논란”, 2012.1.13.

7) 지식경제부,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10-2019) 요약본”, 2010.12; 산업자원부,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
본계획(2007-2016)”, 2007.08; 산업자원부,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방안: 제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안)”,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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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신고유가 시대의 도래

출처: 산업자원부,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07-2016)”, 2007.08, p. 1.

아울러 에너지외교의 전략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서 미국, EU, 중국, 인도 등 

주요국의 국제적인 에너지․자원 확보 경쟁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급등 및 자국 유전 생산 감소로 해외 자원개발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고, 적극적인 정상 자원외교를 바탕으로 3대 국영석유사(CNPC, CNOOC, 

SINOPEC)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전개발 추진중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에콰

도르 유전(1.5억배럴) 등, 아프리카(수단․알제리), 중동(이란, 예멘), 동남아(인니), 중앙아(카자흐, 

아제르) 유전개발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아프리카에 대한 무상원조, 차관제공, 부채탕

감 등의 결과로 대규모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고 있다.9)

마지막으로 러시아, 중동, 중남미의 자원보유국의 자원민족주의 확산으로 인한 에너지안보 환

경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푸틴 대통령 집권 후 영가스회

사(Gazprom)이 2005년 러시아 5위 석유기업인 Sibneft社를 120억불에 인수하고, 2006년 7월 

가스수출법이 제정되어 가스프롬에 PNG, LNG수출 독점권을 부여하는 등 에너지산업의 국유화

가 진행되어  국가의 에너지․자원 통제력이 강화되었다.  또한, 지하자원법 개정을 추진하여 동시베

리아 등의 우라늄, 동, 금, 석영 등 전략 광구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고, 2006년 9월 환

경문제를 이유로 사할린 Ⅱ 광구의 개발권 철회한 바 있다. 아울러 중동 산유국들은 70년대 초 

석유부문 국유화 정책이후 현재까지 국영 기업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이에 따

라 이미 진출한 ExxonMobil, BP, Shell 등 메이저 회사들을 제외하고 신규 진입이 더욱 어려워

졌다. 중남미에서는 反美 성향의 차베스 베네수엘라 정부가 자국의 국영석유사를 통해 석유산업 

지배력 강화했으며, 볼리비아의 경우 자원국유화법을 통해 석유가스 생산량의 국가수취비율을 

5%0에서 82%로 인상하기도 했다.10)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악화에 대한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정부당국은 에너지 

자원확보 정책을 국가적 어젠다로 설정하여 안정적 에너지자원의 공급 확보라는 단기적 목표 

및 해외자원개발이라는 중장기적 목표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왔다.

2. 해외자원개발 전략

8) 산업자원부,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07-2016)”, 2007.08, pp.1-6.

9) 상동.

10)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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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여    건 진  출  전  략

러시아

중앙아

ㅇ자원풍부 → 진출여지가 큼

 * 카스피해지역의 석유 잠재매장량은 
2,700억배럴로 제2의 중동이라 불
림

 * 우라늄의 세계적 매장량 부존

ㅇ오일머니증가 → 경제성장 열망고조

ㅇ패키지형 자원개발

  (정유, IT,발전소 등)

ㅇ산업․투자 협력 강화

아프리카
ㅇ자원풍부하나 정세불안으로 자원개발 

실적 저조

ㅇODA 지원

ㅇ패키지형 자원개발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은 2004년 “제2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에서 국가과제로 설정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기초하여 매 3년마다 10년단위로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오고 있다. 이에 따라 2001년 제 1

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04년에 제 2차, 2007년에 제3차, 2010년에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2008년 정부는 에너지 협력외교의 목표를 에너지 자주개발율의 확대, 에너지자원 공급선의 

다변화 및 기술자립도로 설정하였다. 특히, 2007년도에 수립된 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따

라 원유 및 가스의 자주개발율을 2006년도의 3.2%에서 2016년까지 28%로 제고하고, 6대 전략

광물의 자주개발율을 2006년의 16.6%에서 2016년까지 38%로 확대한다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표 1> 석유가스 및 전략광종 자주개발 목표

광종
2006년 2009년 2013년 2016년

자주개발
율(%)

자주개발 
공급량

자주개발
율(%)

자주개발 
공급량

자주개발
율(%)

자주개발 
공급량

자주개발율
(%)

자주개발 
공급량

석 유
(백만배럴)

2.8% 25.1 6% 48 17% 146 24% 213

천연가스
(백만톤)

4.5% 1.1 14% 4 31% 11 39% 13

유연탄
(백만톤)

38.0% 28.4 42% 40 49% 49 50% 54

우라늄
(톤U)

- - - - 2% 100 15% 900

철 광
(백만톤)

11.8% 5.2 15% 7 27% 15 30% 16

동 광
(천톤)

2.0% 19.0 7% 77 23% 268 35% 450

아 연
(천톤)

31.0% 241.0 29% 254 37% 376 40% 456

니켈
(천톤)

- - 15% 19 29% 50 30% 61

출처: 제3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2007.8), p. 21

또한, 에너지 자원의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유망진출 지역을 5대 권역(중앙아시

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대양주, 중남미, 중동)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분석하고, 

각 지역별 맞춤형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했다. 

<표 2> 지역별 자원개발 진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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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회인프라 취약, 중국진출 활발   (발전소, SOC 등)

동남아 

대양주

ㅇ阿, 露에 비해 자원이 많지 않으나 지리

적 인접성으로 자원도입 유리

ㅇODA 지원 

ㅇ기술연수 등 산업협력 강화

ㅇ자원협력위 지속 개최

중남미

ㅇ자원풍부하나 지리적으로 멀어 자원도입

여건 불리

ㅇ자원민족주의 확산

ㅇ고위급 자원외교, 자원협력위 등 정부 협력채널 

강화

 - 정부의 통제력 강화를 활용

ㅇ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련소 등 처리시설 진출 병행

중동
ㅇ최대 자원보유지역이나 자국 국영회사 

중심으로 운영하여 진출여지 적음

ㅇ틈새 공략을 통한 진출 교두보 마련

 - 자이툰부대 주둔과 연계하여 이라크 쿠르드 지역 
진출

 - 예멘, 오만 등 보유자원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진출가능

성이 있는 국가 진출

출처: 제3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2007.8), p. 34

이에 따라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는 패키지형 자원개발과 산업투자 협력을 강화, 아프리카 지역

은 사회인프라 미비 등을 고려하여 자원개발 진출을 ODA 지원과 연계, 동남아 지역은 기술연

수와 산업협력을 포함한 ODA 제공 및 자원협력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 자원민족주의가 강

한 중남미는 고위급 방문 등을 통한 협력채널 강화, 그리고 중동지역은 자이툰부대와 연계한 이

라크 쿠르드 지역진출, 현지 국영회사 중심의 자원개발 환경을 고려하여 진출가능성이 높은 틈

새전략을 구사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3> 6대 전략 광종별 자원개발 진출전략

광  종 현  황 개발 전략

우라늄

동

원 전 ․ 산 업 원 료 로 서 

중요하나 자주개발 저조

ㅇ 적극적 자원외교(투자조사단 등)로 신규사업 발굴

ㅇ 광진공 등 정부투자기관 선도투자 유도

ㅇ 중앙아시아(우라늄), 남미 및 아프리카(동)지역 집중 공략

ㅇ 중점투자국: 카자흐, 캐나다, 호주, 우즈벡, 니제르, 남아공, 나미비아,

    칠레, 페루

ㅇ 미래대비 전략투자국: 미얀마, 아르헨, 몽골, 잠비아, 콩고, 러시아

철

니켈

중국․인도 등의 제철 

수요증가로 투자유망

ㅇ 발전소 건설 등과 연계하는 패키지형 자원개발

ㅇ 인도(철)․마다가스카르(니켈)프로젝트 집중관리

ㅇ 중점투자국 : 호주, 인도, 브라질, 인니, 필리핀

ㅇ 미래대비 전략투자국 : 남아공 등 아프리카국

유연탄

아연

한전․고려아연 등 국내 

수요의 안정적 공급필요

ㅇ 실수요자․유통업체․자원기업 등의 컨소시엄 구성 진출

ㅇ 원가 경쟁력과 성장가능성의 선택과 집중

ㅇ 호주․인니 등과의 자원협력위 채널 활용

ㅇ 중점투자국 : 호주, 캐나다, 인니, 중국, 페루

ㅇ 미래대비 전략투자국 : 남아공, 러시아, 몽골, 모잠비크, 콩고

출처: 제3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2007.8), p. 35.

아울러 국내 수요가 많고 해외의존도가 높은 주요 광물자원(6대 전략광종)의 경우 광종별로 

특화된 개발전략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우라늄과 동과 같이 자주개발율이 저조한 전략광물의 경

우, 투자조사단 파견 등 적극적인 자원외교를 통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보유량이 많은 중앙아

시아, 남미, 동아프리카 지역을 집중공략하고자 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중국 및 인도의 폭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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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에너지 협력외교 총괄조정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 대외경협사업관리 총괄
§ 에너지협력외교 대내외

협력 및 협상

§ 산업‧에너지부문 양자협

력 자원개발 지원 등

§ 해외건설사업 육성 및 

수주 지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공기업/연구기관

§ 공적개발원조(유상) 집행 § 공적개발원조(무상) 집행

§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등

§ 지질자원연구원

§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인 수요증가로 투자가 유망한 광물인 철과 니켈의 경우 발전소 건설 등과 연계하는 패키지형 

자원개발을 추진, 철 보유량이 많은 인도와 니켈 보유국인 마다가스카르 프로젝트를  집중관리

하고, 호주, 인도, 브라질, 인니, 필리핀 둥에 집중투자한다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유연탄과 아연

의 경우는 실수요자․유통업체․자원기업 등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출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호

주, 캐나다, 인니, 중국, 페루 등을 중점투자국으로 남아공, 러시아, 몽골, 모잠비크, 콩고 등을 

미래대비 전략투자국으로 상정하고 개발전략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3. 범 정부적 추진체계

2004년 에너지자원 확보가 국가 어젠다로 격상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래,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에너지 자주개발률 향상을 100대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에너지 협력외교를 전개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MB 자

원외교’란 깃발 아래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자원 확보에 박차를 가해왔

다.11)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등을 중점 진출 대상으로 정해 정상급 자원외교를 추진했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 등을 만들어 범정부적인 에너지외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그림 2> 정부기관별 에너지 협력외교 역할분담체계

출처: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배포 등에 대한 감사 (국회 감사 요구 

사항)”, 2012.01, p.3.

에너지협력 외교를 위한 정부차원의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먼저 국무총리실에 “에너지협력외

교지원협의회”를 2009년 9월 설치하여 국무총리실이 에너지협력 외교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에너

지자원 관련 국내현안을 조정하는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11) “총력취재, 자원외교 그 일선의 전사들,” 『월간 조선』 2010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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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처(실‧국) 법적 근거 관련 업무
국무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실,

개발협력정책관실)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 등

§ 범정부적 에너지협력외교 총괄‧조정

§ 에너지 자원 관련 국내현안 조정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국제경제국,

아프리카중동국)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제22조, 제31조 등

§ 에너지 협력외교 관련 대내외 협력 및 협상과 외

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 정보체제 구축관리 (조사 및 정보수집)

지식경제부

(산업자원협력실, 에너지지원실)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의 2, 제14조 등

§ 에너지‧자원 부분 양자 협력 강화

§ 해외 석유가스전 및 광물자원 개발 지원

§ 국내외 석유가스 및 광물자원에 관한 투자환경, 

통계 등 정보의 수집분석 및 유통

<표 4> 에너지협력외교 주요 부처별 업무현황

출처: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배포 등에 대한 감사 (국회 감사 요구 

사항)”, 2012.01, p.4.

외교통상부는 에너지협력 외교와 관련한 대내외 협력과 협상, 에너지협력 외교정책의 수립시

행과 종합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지식경제부는 에너지자원 부문의 양자 협력강화, 해외 석유가스

전 및 광물자원의 개발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12)

<표 5> 해외자원개발 지원체계 구상

구    분 활동목표 외교지원

진출이전단계 여건조성
ㅇ분위기 조성 : ODA지원   
ㅇ인맥 관리 : 주요인사 초청․연수
ㅇ협력강화 : 사절단 파견, 순수 외교

사업발굴 단계 정보수집
ㅇ정보수집 : 산자부, 외교부, 국정원, KOTRA
ㅇ사업정보 수집 : 조사단 파견  

사업확보 단계 협상타결
ㅇ협상 계기 마련 : 자원협력위   
ㅇ협상 지원 : 고위급 사절단 파견
ㅇ협상 타결 지원 : 정상외교

후속관리 단계 애로사항 해결
ㅇ사업점검 : 자원협력위
ㅇ애로해소 : 고위급 사절단 파견

출처: 제3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2007.8), p. 36.

외교통상부는 자원개발과 ODA 공여 계획과의 연계, 고위인사들 간의 상호네트워크 구축, 대

통령 및 총리의 순방외교 등을 총괄하고, 자원개발의 구체적인 분야별 진출계획, 자원개발 진출 

패키지를 어떻게 엮어서 특정국가와 지역을 상대로 어떻게 진출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련업계를 담당하고 있는 지식경제부가 주축이 되어 에너지 협력외교를 추진하였다.13)

12)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배포 등에 대한 감사 (국회 감사 요구 사항)”, 2012.01, p.3.

13) 조태열,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 정례 브리핑, 200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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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전(석유‧가스) 일반광물

국가 사업 국가 사업
o 진행사업 37 169 47 271

- 생산 20 51 12 47

- 개발 8 17 28 86

- 탐사 (조 사) 32 101 34 138

o 종료사업 39 106 31 105

총 참여사업 55 275 57 376

정부는 이러한 해외자원개발 전략에 기초하여 정상외교, 고위급 사절단, 자원협력위 등 다양

한 채널을 통해 사안별로 외교역량을 입체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적 자원외교 전개하고자 하였

다. 특히, 「해외자원개발 지원협의회」를 통해 국가별․사안별로 외교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가용 

외교수단을 결집하고자 하였다.

4. 해외자원개발 추진실적

2010년 발간된 지식경제부 보고서에 의하면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총 651개 사업에 진출하여 

2009년말 현재 69개국에서 총 440개의 자원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4) 

이에 따라 2009년 석유 및 가스의 자주개발률은 당초의 목표치인 7.4%를 상회한 9%를 기록하

였고, 광물자원도 목표치인 25%를 0.1% 초과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15)

<표 6> 해외자원개발 추진현황

(2009년말 기준)

출처: 지식경제부,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10-2019) 요약본”, 2010.12, p.3

977년 산 안토니오 우라늄광 및 1981년 마두라 유전 개발을 시작으로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 외환위기로 인해 1990년대말 자원개발 사업기반은 급속히 약화되

어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은 1997년 8억불대에서 1998～2002년 기간에 연평균 5억불대로 하락하

였다. 

2004년 이후 활성화된 자원보유국에 대한 정상외교 확대를 계기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양적․
질적으로 크게 변모하였는데, 해외자원개발 사업규모의 대형화, 진출지역의 다각화, 자원개발 운

영권 확보 등 주도적 참여비중이 확대되었다. 과거 소형 광구 중심의 자원개발에서 서캄차카(추

정매장량 37억배럴), 암바토비(니켈, 매장량 125백만톤) 등 대형 광구의 개발사업이 추진되어 

2003년 이후 진행중인 탐사사업 당 평균 비용도 과거 종료사업 평균비용 90억원을 크게 상회

한 500억원 수준에 육박하였다. 또한, 과거 미주, 동남아에 편중되어 진출하였으나, 최근 러시

아, 카스피해 지역 및 나이지리아, 마다가스카르 등 아프리카 지역 등 자원집중 전략 지역으로

의 진출이 확대되었다. 아울러 단순 지분참여 중심의 유전개발 패턴에서 벗어나 2004년 이후 

14) 지식경제부,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10-2019) 요약본”, 2010.12.

15)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평가시 사용되는 “자주개발율” 개념은 확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광의 개념과 개발하여 

도입하는 물량을 기준으로 한 협의 개념으로 분류가능하며, 정부에서 수립한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는 광
의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협의개념의 자주개발율 정의는 개발하여 국내에 도입한 물량을 나타내며 자원 공
급위기 상황에 대응한 자원도입의 안정성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광의개념의 자주개발율 정의는 국
내기업이 개발하여 확보한 자원을 뜻하며, 생산량 × 우리기업의 지분율로 계산하여 생산량 중 우리기업 지분 해
당 물량을 의미한다. 광의개념의 자주개발율은 고유가, 원자재난 등 자원시장 교란상황에 대응한 자원확보의 안
정성에 대한 지표로 사용된다. 산업자원부,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07-2016)”, 2007.08,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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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석유

가스

총투자 4,896 993 1,993 2,231 3,930 5,186 19,229

에특융자 1,135 135 184 332 267 193 2,247

일반

광물

총투자 1,975 154 187 673 1,879 1,026 5,893

에특융자 599 48 53 74 67 53 893

운영권을 확보한 자원개발 사업 수가 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16)

<그림 2> 주요 해외자원개발 지역 (2010년 현재)

출처: “총력취재, 자원외교 그 일선의 전사들,” 『월간 조선』 2010년 2월호

투자실적의 면에서 보면 2009년말 현재 총 투자실적은 251.2억불이며, 이 중 63.5%인 159.4

억불을 회수하였고, 전체 투자의 12.7%인 31.8억불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예산(에특)에서 

융자하였다.17) 특히, 2007년 대비 해외자원 투자액은 2배 이상으로 대폭 증가하여 67.3억원으

로 증가하였다.

<표 7> 해외자원개발 투자실적

(단위: 백만$)

출처: 지식경제부,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10-2019) 요약본”, 2010.12, p.3

또한, 석유공사, 광물공사 등 해외자원개발 정부투자 공사에 대한 예산지원도 2003년 3,669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부터 대폭 확대되어 2009년에는 9,833억원으로 증가하였다. 

16) 산업자원부,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07-2016)”, 2007.08, p.10.

17) 지식경제부,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10-2019) 요약본”,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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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성과

자주개발율 제고

구분 2007 2010 2012(목표)
석유·‧가스 4.2% 10.8% 20%
6대 전략광물 18.5% 27% 32%
新 전략광물(리튬, 희토류) 3% 8.5% 12%

미래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 정상급 외교를 통한 대형 유전개발 참여

‒ - UAE 유전확보로 4% 이상 자주개발율 제고

‒ - 「한 ‧이라크 경제에너지 협력 협정」체결(2011.4월)로 이라크 진출 기반 확보

§ 잠재력이 크고 유망한 탐사개발생산광구 확보

‒ - 2008년 이후 265개 사업(석유가스 92, 광물 173)에 신규 진출

<그림 3> 해외자원개발 지원예산 (석유공사, 광물공사, 출자, 융자 등)

출처: 지식경제부,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10-2019) 요약본”, 2010.12, p.3

에너지협력 외교의 추진 성과에 대한 가장 최근의 정부의 공식자료는 “CNK 카메룬 다이아

몬드” 사건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에 간략히 요약되어 있는데,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04-07

년 동안 17개 국가에 대해 정상차원의 자원외교를 실시하였고, 2008년 이후 21회의 대표단 파

견, 40회의 에너지 관련 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에너지협력 외교의 

결과, 석유 및 가스의 자주개발율18)은 2007년 4.2%에서 2010년 10.8%로 6.6%가 상승되었고, 

우라늄 등 6대 전략광물의 경우도 같은 기간 18.5%에서 27%로 8.5% 상승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2008년 이후 265개 사업(석유가스 92개, 광물 173개)에 신규 진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

다.19) 

<표 8> 2008년 이후 에너지협력 외교 주요성과

출처: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배포 등에 대한 감사 (국회 감사 요구 

사항)”, 2012.01, p.6.

18) 여기서 사용된 자주개발율은 광의의 개념으로서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개발에 참여한 석유가스 생산량을 국

내소비량으로 나눈값을 의미한다.

19)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배포 등에 대한 감사 (국회 감사 요구 사항)”, 2012.01,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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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부의 에너지협력 외교의 성과 평가에 대해 CNK 사건의 여파로 언론들은 대부분 

비판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예를 들어 동아일보는 최근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라크 쿠

르드 원유 탐사의 사업성이 논란에 휩싸인 데 아랍에미리트(UAE)에서 10억 배럴 이상의 원유

를 확보했다는 지난해 3월 정부의 발표가 과장됐다”고 보도했다.20) 동 기사는 지식경제부의 

“UAE 원유의 우선권 확보는 지난해 한국과 UAE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된 양해각서

(MOU)에 명시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학계 및 석유 관련 업계의 견해를 들어 “정부가 지난

해 UAE와 맺은 MOU의 내용이 과장 홍보돼 자원외교의 성과가 부풀려졌다”고 보도했다.21) 아

울러 서울경제도 최근 UAE 및 이라크 유전개발 사업에 대해 내용이 부풀려졌다고는 기사를 개

제한 바 있다.22) 

동 사업의 성과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시각은 “CNK 사건”에 따른 여론기류에 영향받은바 

크다고 판단되며, 에너지협력 외교의 성과에 대한 관련 부처의 성급한 국내홍보에 주로 기인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에너지협력 외교의 실체적 성과에 대한 판단은 사업의 진행결

과에 기초한 장기적 관점에서 냉정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23)

III. 에너지협력 외교 추진 현황

1. 에너지협력 외교활동의 목표와 범위

이명박 정부 들어와 외교통상부는 “국가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성과지향적인 에

너지외교”를 지향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에너지협력외교의 활동 범위를 해외 

자원개발 기업의 지원, 자원부국과의 우호협력 관계 강화, 국가 에너지 안보제고 및 국제적 역

할 이행 등 5 가지 주요 외교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세부적인 추진과제들을 설정하

였다.24)  

첫째, 에너지외교를 무엇보다도 국가 에너지자원의 자주개발율 달성을 위해 기업의 해외자원

개발 사업을 외교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으로 설정하고, 해당국가의 자원개발 사업에 중요한 영향

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인사와의 연결 및 협의 네트워크 구성, 관련 사업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

이 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정보의 공유, 사업추진을 위해서 해당국내의 현지활동에 대한 조언

과 지원을 통해 민간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했다. 아울러, 파급 효과가 큰 정상 및 총리외교 

등 고위급 인사 교류를 통해 해당 자원보유국과 우호협력 관계를 격상시켜 민간기업의 자원개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치적 민주화가 부족한 자원 개도국에서의 에너지․자원 개발 

20) 동아일보, “자원외교 성과 또 뻥튀기 논란”, 2012.1.13.

21) “민간 석유업계는 정부가 광구 개발에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을 마치 원유가 확보된 것
처럼 발표하고 미개발 광구의 지분을 100%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국제적인 사업 관행과 차이가 크다고 지적
했다.” 동아일보, “자원외교 성과 또 뻥튀기 논란”, 2012.1.13.

22) 동 기사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정권 초기 밀어붙였던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

은...2008년 2월 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추진하면서 우리가 2조원대의 사회간접자본(SOC) 개발권을 따

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이후 실제 사업성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사업을 추진했던 석유

공사만 약 4억달러의 손실을 입었다...지난해 3월 정부가 '자원외교의 쾌거'라고 홍보한 아랍에미리트(UAE) 유
전 확보도 단순한 참여기회 보장을 우선적인 지분참여 권리로 과장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또 최대 100% 지
분확보가 가능할 것처럼 발표된 현지 미개발 광구 3곳에 대한 참여폭도 부풀려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경제, “[흔들리는 해외 자원개발] MOU 35건중 성사 단 1건… 상장폐지 등 후유증만 남겨” 2012.1.30.

23) 동아일보, “CNK 물의에도 에너지 자원외교는 계속되야”, 2012.2.29.

24) 외교통상부, “2008년도 에너지협력외교 추진방향”, 2008.11월,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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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소수 고위층의 결정에 좌우되는 사례가 많아 정상급 외교가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민간기업의 해외 자원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진출 대상국의 경제발전 정도, 산

업 및 기술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을 확보할 수 있는 진출전략 수립

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의 SOC 건설과 자원 개발을 결합하거나, 우리의 경제 개발경험 전수 

프로그램과 자원 개발을 결합하는 “패키지형 진출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또한, 해외 자원개

발사업은 정부의 공세적인 외교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 반면, 해당 기업이 비밀을 유지

하는 가운데 은밀히 진행하는 단계도 있다는 인식하에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

는 역할에 중점을 두어 에너지협력 외교를 전개하고자 했다.

둘째, 에너지외교의 두 번째 주요한 측면을 자원개발기업의 활동에 우호적인 정치사회적인 환

경 조성을 위해 관련국과의 전반적인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외교적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 해당 자원보유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과의 우호적 관계증진이 중요하

다는 인식하에, 고위급 인사방문을 통한 교류, 문화협력 사업, 대외원조 제공, 공동협력위원회나 

자원협력 위원회의 개최를 통해 해당국의 경계심을 해소하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 분위기를 조

성하도록 노력하여 기업의 자원개발 사업의 외연적 토대를 넓히고자 하였다. 특히, 교역․투자 교

류의 법적 토대가 되는 기본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본 협정의 경우 투자보장, 이중

과세방지, 통상협정(WTO 비회원국 경우), 항공협정 등이 그것이다.

셋째, 에너지외교의 또 다른 주요 목표를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관련 국제회의나 

협의체 및 외교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에는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개발, 환경보

호, 지속가능발전 등 주요이슈에 대한 관련국과의 양자협력, 지역협력체 참여, 및 국제협상과 다

자외교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기후변화협상은 향후 우리나라 에너지 사용에 대해 직접

적 의무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의 심각한 제약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이 효과적으로 반영되게 하는 것은 에너지확보 이상의 중요성을 갖는 외

교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한국은 글로벌 차원의 에너지 안보 및 

환경 보호 등 국제적 이슈 논의에 응분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해서, 관련 국제

회의의 유치, 국제 에너지 관련 회의 및 다자간 협의체 참석과 적극적 활동을 통해 에너지 외교

의 저변과 수준을 제고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25)

넷째, 에너지 외교 인프라 강화 및 수준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자원보유량 및 진출 유망도 등

을 종합적으로 감안, 에너지 거점공관을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해당 공관의 인력

을 보강하고, 인원수의 단순 보강에 그치지 않고 전문성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체계 구축한다는 계획 하에 현지 에너지전문 인력을 ‘에너지관’으로 채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다섯째로, 각 부처의 각개약진식 행동은 우리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상대국에 대

한 협상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 크다는 인식하에 국내의 다른 에너지 유관 부서 및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하고자 하였는데, 해외자원개발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약정 체결 

추진하는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제도화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내에 에너지협력 외교를 전담하는 “에너지팀”과 「에너지ㆍ자

원외교 전략협의회」를 설치하고 장관 주재로 월 1회 개최하여 산하 지역별 실무협의에서 마련

된 구체적인 에너지협력 외교 방안을 논의ㆍ확정하게 하였다. 또한, 2008년 현재 32개인 에너

지ㆍ자원 거점공관을 신흥 에너지ㆍ자원 부국을 중심으로 72개 공관으로 확대하였고, 에너지자

원 대사를 임영하여 주로 총리 및 특사의 에너지 외교 관련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25) 외교통상부, “2008년도 에너지협력외교 추진방향”, 2008.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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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 외에도 에너지ㆍ자원외교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중동지역의 유력인사들이 참여하

는 ‘중동 소사이어티’, 중앙아 및 중남미와의 협력포럼을 개최, 각 지역과의 에너지ㆍ자원협력을 

위한 채널로 활용하고자 하였다.26)

2. 외교통상부의 에너지협력 외교 활동 개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외교통상부의 에너지협력 외교활동은 주로 ① 에너지 거점 공관을 중

심으로 한 자원개발기업의 현지 진출에 대한 외교적 지원; ② 정상급 및 고위급 인사교류 추

진; ③ 에너지 협력포럼, 투자협정 체결 등 제도적 기반 마련; ④ 에너지자원 보유 지역에 대한 

정보수집; ⑤ 국무총리실 등 관련부처의 에너지자원 개발 활동지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

다. 이러한 에너지협력 외교활동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나 자료는 외교통상부가 발간한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27)

활동분야별로 에너지협력 외교활동을 개괄해보면, 첫째, 에너지 거점 공관을 중심으로 한 자

원개발기업의 현지 진출에 대한 외교적 지원 활동이 대폭 강화되었다. 2011년도 에너지 거점 

공관의 활동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에너지 공관들은 에너지자원 관련 투자 프

로젝트 추진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 투자협정서 체결 및 계약 지원, 광물 공동탐사를 위한 

MOU 내지 약정서 체결 지원, 현지의 관련 정부부처 및 관리들과의 협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

한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등 기업지원 활동을 추진하였다.28)

둘째, 노무현 정부에서 활성화된 자원보유국을 대상으로 한 정상급 및 고위급 교류 추진은 이

명박 정부들어 더욱 활성화 되었다. 에너지자원 부국을 중심으로 ‘자원외교 총리’를 자임한 한

승수 총리가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다수 방한한 바가 있으며, 대통령 해외방문도 에너지자원 부

국을 중심으로 추진된 경우가 많다.29) 또한, 에너지 보유국의 총리, 장관 등 고위급 인사를 국

내로 초청하여 에너지협력의 우호적 기반조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30) 아울러 2009년 이래 ‘자

원외교’에 몰두하겠다고 공표한 이상득 대통령 특사가 중남미, 아프리카, 중앙아를 방문, 기업의 

26) 조태열,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 정례 브리핑, 2008.3.13.

27) 노무현 정부 시기나 이명박 정부에서의 에너지협력 외교활동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량화된 자료는 존재하지 
않거나 입수하기 어렵다. 다만, 외교통상부의 관련 부서에서 발간된 다양한 보고서난 문건들을 통해서 전체적
인 에너지협력 외교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공개적으로 입수가능한 자료로는 통상교섭본부, 『2010 경제·통
상외교 활동성과』, 2011.08.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외교통상부, “2008년도 에너지협력외교 주요 추진실적”, 

2009.02.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에너지협력 외교”, 2010.8.26.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각 년도 외교백서, 국
회 국정감사 시 외교통상부 제출자료 등이 그것이다.

28) 외교통상부, “2011년도 에너지협력외교 추진성과: 에너지프로젝트 중점관리공관(47개)”, 2012.1월, 외교통상

부. 에를 들면,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수르길 프로젝트(42억불) 보완투자협정서 체결(2월) 및 EPC 계약(26억

불) 체결(8월)하였는데, 이를 위해서 현지 공관은 보완투자협정서(2월) 체결, 로드쇼 개최(3월) 지원에 이어 8

월 VIP 방우시 수르길 초석기념비 제막식 거행 및 EPC 계약(총 26억불, 우리 3개기업 21억불) 체결을 지원

하였다. 동 공관은 또한, Kandym 광구 개발&가스처리공장 엔니지어링 업무 수주(2.4억불)(8.5 계약 체결) 지

원 및 본공사 수주기반(20억불 규모) 마련하였는데, 2010.11.1 입찰공고 포함 관련정보 8회 정보입수/전파, 

우리기업 상당실시, 에너지진출기업 협의회를 통한 PF 진행 정보교환, 루코일 지사장 면담을 통한 본 공사 수

주지원 요청(2011.6.29)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29) 2010년의 경우, 캐나다·요르단(2010.1월), 우즈벡(2010.2월), DR콩고(2010.3월), 카자흐스탄(2010.4월), 

UAE(2010.5월), 콜롬비아·이스라엘(2010.6월), 멕시코(2010.7월), 적도기니·볼리비아(2010.8월), 에콰도르(2010.9

월), 러시아·호주·파나마·가봉(2010.10월), 칠레·브라질·페루(2010.11월), 말레이시아(2010.12월) 등과 정상급 회담
이 추진된 바 있다. 『2010 경제·통상외교 활동성과』, 2011.08.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30) 예를 들어 짐바브웨 총리 방한, UAE 아부다비 왕세자 방한(2010.5월) 남아공 부통령 방한(2010.7월), UAE 대
외무역부장관 및 행정청장 등 원자력협력대표단 방한(2010.3월), 오만 국가경제부장관 방한, 카타르 도시계획부
장관 방한(2010.4월) 등이 그것이다. 『2010 경제·통상외교 활동성과』, 2011.08.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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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과 관련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였다.31)

셋째, 자원 보유국 및 투자 대상국과 양자협력포럼, 비즈니스 포럼, 에너지 관련 워크샵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에너지자원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활동

이 추진되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은 2011년 6월 “한-사우디 에너지 워크샵”을 

개최하여 한국의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산업 현황, 사우디의 원자력․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킹압둘라시티 건설 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양국의 원자력․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및 산업현황 소개 등을 통한 양국간 에너지 분야 이해도 및 우리 원전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였다.32)

넷째, 에너지자원 보유 지역에 대한 정보수집 및 민간기업에 대한 제공 활동인데, 에너지 공

관을 중심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조사‧분석하여 뉴스레터로 민간에게 제공하고, 수시로 개

별 기업의 문의에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활동하였다.33)

다섯째, 에너지협력 외교 추진을 위한 다른 정부부처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외교적 지원을 

제공하고, 관련 조사단이나 사절단의 현지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2008년 새

로 신설된 에너지자원 대사는 외교통상부와 정부부처의 에너지협력 외교에 관한 업무사항을 연

락/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에너지 거점공관은 현지에서 외교적 지원활동을 수행해왔다.34)

에너지 거점공관은 업무 특성상, 에너지ㆍ자원외교의 특정한 분야에서의 집중하기 보다는 정

무, 경제, 문화 전반에 걸친 자원 부국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기반을 구

축하는 활동을 주로 수행할 수 밖에 없는데,35) 에너지프로젝트 중점관리 공관의 에너지 협력외

교 활동의 5가지 유형으로 파악되고 있다.36) 첫째는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지원, 둘째는 에

너지 협력네트워크 구축, 셋째는 에너지자원 관련 정보수집 및 조사분석, 넷째는 세미나포럼 개

최 등 협력사업, 다섯째는 에너지 분야 조사단/사절단 등 파견 지원 활동 등이 그것이다.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국제협의 참여 또한 에너지협력 외교의 한 축을 이루어 왔는데, 한

국은 공식적으로 UN 기후변화협상에 참여를 통해 ‘국제기후체제(Regime) 설립 과정에 기여하

고, 현재 협상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중간자적 입장에서 건설적

인 중재역할’을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37) 이를 위해서 한국은 국력에 상응한 자발적 감축 

31) 이상득 특사는 우리기업의 중요 프로젝트 수주, 기업애로 해결을 지원하고, 볼리비아 리튬개발, 우간다 유전
개발, 남아공 원전사업, 나미비아 우라늄 개발, 투르크 해상광구 및 항만 인프라 개발, 아제르바이잔 석유화학, 

콜롬비아 유전, 에콰도르 정유공장, 페루 유전탐사 계약 지원하였다. 또한, 박영준 국무차장이 가나, DR콩고 
방문(2010.6월)을 지원하였으며, 지식경제부 2차관의 중동, 아프리카 순방(짐바브웨, 잠비아, 모잠비크, 2010.10

월) 및 동남아 3국 순방(베트남, 라오스, 2010.12월), 총리실 에너지협력외교 실무대표단의 3국(우즈벡·아제르·

헝가리) 방문(2010.11월) 등도 추진되었다. 『2010 경제·통상외교 활동성과』, 2011.08.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
부.

32) 외교통상부, “2011년도 에너지협력외교 추진성과: 에너지프로젝트 중점관리공관(47개)”, 2012.1월, 외교통상부.

33) 일례로 UAE 대사관은 2011년 UAE 에너지산업 편람 작성, 일본원전사고 이후 주재국 원자력동향 보고, 아

부다비 석유산업 동향 보고, 주기적 에너지산업 동향 보고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은 
주재국 원자력 정책 담당관 면담, 현지 언론등을 통해 정보자료 입수․분석․보고함으로써 양국간 원자력협력
협정 체결 및 원전산업 협력기반 구축을 지원하였다. 외교통상부, “2011년도 에너지협력외교 추진성과: 에너지
프로젝트 중점관리공관(47개)”, 2012.1월, 외교통상부.

34) 예를 들어 예멘 대사관은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전문가 교육 및 자원조사단의 예멘 아덴해양지질부서에 대한 

이론교육 및 현장교육 지원, 예멘에 대해 본국의 신흥시장 개척단 파견을 건의, 한국광물자원공사 조사단 파

견 건의, 및 아덴 지역 에너지프로젝트 조사단 파견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외교통상부, “2011년도 에
너지협력외교 추진성과: 에너지프로젝트 중점관리공관(47개)”, 2012.1월, 외교통상부.

35) 조태열,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 정례 브리핑, 2008.3.13.

36) 외교통상부, “2011년도 에너지협력외교 추진성과: 에너지프로젝트 중점관리공관(47개)”, 2012.1월, 외교통상

부.

37) 최원기, “기후변화 협상 및 녹색성장 국제협력 향후 추진방향,” 『2012 국가 기후변화정책 보고서」, 국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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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 전개라는 기본입장을 견지하면서, 자발적 중기감축 목표로서 2020년 BAU대비 30%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국내적 법적체계인 녹색성장 기본법을 마련하고 자발적 감축노력을 

추진해 왔다. 한국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의체 참여도 추진해 왔는데, 2011년 4월 UAE에

서 개최된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의 제 1차 창

립총회에서 한국은 독일, 프랑스, 덴마크, 스페인, 미국 등 과 함께 21개 창립 이사국(임기 2년)

의 일원으로 선출되었다.38) 재생에너지가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킴으로서 기후변화에 대

처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여 지속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로서 향후 에너

지수급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인식하에 한국은 IRENA 사업 및 운영에 적극 참

여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IV. 결론: 에너지협력 외교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상기의 개략적 분석에 기초하여 에너지협력 외교의 추진전략과 체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

론적 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에너지협력 외교, 보다 크게는 해외자원개발 전략의 목표로 설정되어 있는 에너지자원

에 대한 자주개발율의 제고가 과연 국제 에너지 환경에 비추어 적정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기존 

연구자들이 적절히 제기하고 있듯이 “현재 전 세계의 주요 매장광구의 압도적인 다수는 생산국

의 국영기업 및 정부가 보유하고 있으며, 신규로 참여할 수 있는 광구는 다분히 제한적이다”39) 

기존의 메이저 석유회사나 자원보유국의 국영기업이 보유한 광구 외에 한국의 민간기업이 진출

할 수 있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탐사 및 개발이 어렵고 위험부담도 높다고 볼 수 있다.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성공요인인 에너지 개발경쟁에서 선진국 및 거대 개도국과 우리 민간기업이 경

쟁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자주개발율의 수량적 절대치의 제고를 지상과제로 삼기보

다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40)

둘째, 에너지외교 추진체계 특히, 현 정부 들어 활성화된 고위급 인사교류 및 특사 중심의 에

너지협력 외교에 치중한 점을 보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고위급 인사교류를 통한 에

너지협력 외교는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실무자급에서 이끌어 낼 수 없는 협력을 도출하

는데 큰 도움이 되며, 현 정부에서 고위급 인사교류를 통한 에너지협력 외교의 접근은 향후 일

정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고위급 인사교류 및 방문을 통한 접근에 치중하는 

것은 에너지자원 개발 및 도입의 실질적인 주체인 민간기업들의 에너지 개발 역량강화를 위축

시킬 수 있으며, 자원보유국의 현지 관료 및 해당 부처와 에너지 협력 네트워크 구축노력을 약

화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에너지협력 외교를 제도적 시스템에 의해 추진하기보다는 고위급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중심으로 에너지협력 외교가 추진된 점은 향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후변화포럼 부설 기후변화정책 연구소, 2012.2월.

38)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새롭게 국제기구로 출범한 IRENA는 재
생에너지 분야 최초의 국제기구로서 2004년 ‘본 세계재생에너지총회’에서 독일 정부의 제안을 계기로 2009년 
준비위원회가 설립되어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현재 149개국이 서명하고 그 중 69개국이 비준한 초기 단계
이다.

39) 이재승, “한국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의 재고찰: 해외자원개발과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제

14권 1호, 2009, p.18.

40) 이재승, “한국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의 재고찰: 해외자원개발과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제

14권 1호, 2009, pp.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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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향후에는 고위급 인사교류의 추진과 동시에 다양한 수준에서 자원보유국과의 협력 네트워

크 구축 노력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일반적으로 자주 지적되고 있지만 다시 여기서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에너지협력 외

교는 조급한 성과지향주의 보다는 긴 호흡을 가지고 장기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

이다. 국내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성과를 지나치게 앞서서 과대포장하거나, 단기적 관점에서 성

급하게 에너지협력 외교의 성패여부를 재단해버리는 것은 모두 에너지협력 외교의 발전에 도움

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특히, 외교통상부의 에너지협력 외교활동은 현 정부들어 대폭 확대

되었고, 또 앞으로도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지만, 대부분의 에너지협력 외교활동의 실체적 성과

를 단기간 내에 확보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보다 크게는 해외자원개발 

및 확보노력에 대한 단기적 성과 위주의 vudr가와 과도한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41)

넷째, 에너지협력 외교활동 추진에 있어서 외교통상부의 전문성을 보다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외교통상부의 에너지협력 외교는 에너지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정밀한 기술적·경제

적 평가에 기초하기 보다는 성과중심의 외교활동에 치중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관련 부서 

및 에너지 공관에서 기업의 에너지자원 개발을 위한 다양한 외교적 활동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기업의 에너지자원 개발 활동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형편인 것으로 보인다./끝/

41) 양용호, “총리 자원외교의 성과와 아쉬움”, 조선일보, 200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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